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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언

  인도는 최근 적극적 대외개방과 견조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신흥개도국

의 강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나라도 다양한 형태로 인

도와 교류를 급속하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2010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한⋅

인도 포괄경제협력협정(CEPA)으로 양국은 더 높은 차원에서 경제협력을 진

행하고 있습니다. 한⋅인도 CEPA는 이미 양국간 교역을 크게 증대시켰고, 

양국간 경제관계는 앞으로도 이 협정을 기반으로 크게 발전할 것으로 확신

합니다. 양국은 경제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문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

니다. 정치․안보 분야에서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외교안보 대화를 신

설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방산군수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국방군수분야에

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양국은 ‘협력 

동반자관계’에서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양국간 관계를 격상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 핵심적 협력대상국 중 하나인 인도를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새로운 아시아시대에 적합한 대(對)인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인도의 

대외전략, 경제구조, 정치관계, 통상제도 등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

습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 본원은 세계지역연구 협동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인도 연구를 수행해왔으며, 본 보고서는 이러한 연구의 한 성과입니다. 보고

서에서는 먼저 아시아시대에 인도가 추진하는 강대국 전략을 폭넓게 조망하

였습니다. 이어서 1991년 신경제정책을 채택한 이후 새롭게 등장한 인도의 

중산층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함께 인도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정치관계 변화도 분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도의 외국인직접투자 정책을 

검토하고 외국인투자의 결정요인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인도의 강대국 전



략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에 유의하였습니다. 21세기에 접어들어 아시아에

서는 경제적 위기와 장기 침체로 인해 전통적 강대국인 미국과 일본의 세력

이 약화되는 반면에 급속한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중국과 인도가 강대

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형세입니다. 인도는 오랫동안 ‘중심적’ 사고의 전통을 

갖고 있으며 비동맹정책을 지향하면서 아시아와 제3세계 국가들의 중심국가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인도는 최근 중국과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

제성장을 성취하고 있는 거대국가입니다. 11억 명이 넘는 엄청난 인구가 분

출하는 강력한 소비 수요는 2008년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경제위기 속에

서도 인도 경제를 견인했습니다. 인도는 현재 여러 가지 측면에서 취약한 점

을 노출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안정적인 강대국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

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도에는 오랜 민주주의 전통이 자리 잡고 있고 민주

주의 체제가 확립되어 있습니다. 인구분포에서 청년인구의 비중이 매우 높아 

2020년대에 이르러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젊고 숙련된 노동력을 

보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최근 더욱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인도 중산층은 인도의 소비를 이

끌고 있는 핵심적인 주체로 자리잡았습니다. 1990년대 경제개방 이후에 인

도에서는 고학력을 바탕으로 IT산업, 서비스업, 그리고 전문직에 종사하는 

이른바 ‘신흥중산층’이 등장하였으며 이들은 세계가 주목하는 대상이 되었습

니다. 인도의 신흥중산층은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바탕으로 소비를 통해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낼 정도로 강한 소비 성향을 나타냅니다. 이들은 가

격만이 아니라 품질과 브랜드 등 다양한 기준을 통해 제품을 선택하며, 값비

싼 수입품에 대한 소비도 주저하지 않는 점에서 이전의 중산층과 구별됩니

다. 인도의 신흥중산층은 가격이 높더라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브랜드와 

자신들의 선호를 반영한 현지화된 제품들을 구매하는 성향을 강하게 표출하

고 있습니다. 인도에 진출하려는 한국의 기업들에 인도 신흥중산층은 분명히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인도에서는 최근 중앙정부와 주정부의 관계에 큰 변화가 발생하고 있습니

다. 중앙정부가 막강한 권한을 갖고 주정부도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인

도 정치체제의 준연방제적 특성 때문에 그동안 중앙정부와 주정부는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주정부들이 독자적인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

부가 주지사의 직무에 간섭하고 지시해온 것에 대해 주정부들이 문제를 제

기해왔습니다. 그러나 인도 중앙정부와 주정부는 근래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

고 있습니다. 1990년대 중반부터 지역군소정당의 지지 없이는 어떤 전국 정

당도 중앙권력을 잡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 연정에 많은 지분을 가지

고 있는 일부 지역정당들은 중앙정부의 정책에 쉽게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들 지역군소정당들은 중앙정부의 정책이 자신들의 주정부 정

책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연방정부의 중요한 법이나 정책을 차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때로 철도 프로젝트와 같은 중요 국가 프로젝트

를 할당할 때에도 자신의 주에 유리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이러한 

연합정치는 중앙정부와 주정부가 권력을 분담하도록 작용했습니다. 심지어 

주정부들은 전통적으로 중앙정부의 독점 영역이었던 외교정책에 대해 개입하

기도 합니다. 행정, 입법, 경제, 재정분야에 대한 중앙정부의 절대적인 역할 

때문에 그동안 인도와 관계를 설정할 때 한국은 중앙정부에 집중하려는 경

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중앙정부와 주정부의 권력분점을 고려하면 지역군

소정당들이 집권하고 있는 주정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특히 인도에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들이 이러한 변화를 잘 이해하고 대

처하느냐 여부가 진출의 성패를 가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도의 외국인직접투자 정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인도의 

외국인직접투자 정책은 시대별로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개방의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변모해 왔습니다. 1980년대 접어들어 인도 정부는 그 

이전 기간 동안 과도한 규제와 고립적인 경제발전 노선을 따르면서 인도 경

제발전이 크게 지체되었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인도 정부는 



국내기업과 외국기업 간의 기술합작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입안했으며 외

국인직접투자에 대한 규제를 일정 수준 완화했습니다. 1991년에 이르러 걸

프전으로 인해 국제 원유가격이 급속히 상승했고, 인도의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이 경기침체를 겪었으며 또 다른 주요 수출시장인 소련이 붕괴되는 와

중에 인도는 외환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한정된 국내저축을 

통한 자원 동원만으로는 빈곤을 타파하고,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없다는 

인식이 일반화되었습니다. 특히 노후화된 사회간접자본을 보완하고 관리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는 외국의 자본을 적

극적으로 유치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인도 정부는 그 이전과 비교하여 

외국인투자를 획기적으로 자유화하는 개혁정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일부의 우

려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이후 인도의 정치 지도자들은 FDI가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긍정적 평가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또한 인도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의 결정요인을 찾기 위한 

실증분석을 통해 인도로 향한 FDI 유입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들을 검토

하였습니다. 일반적인 패널분석기법을 적용하였고 그 적절성을 검증하였습니

다. 또한, FDI의 동태적 성격을 감안하여 추정의 정밀성을 더 보강한 통계

분석방법을 적용하였습니다. 실증분석에 따르면 인도 정부의 외국인직접투자

에 대한 산업부문별 규제는 더욱 완화될 것으로 보이고, 향후 인도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FDI를 경제성장의 

중요한 계기로 활용하고 있는 중국의 경험을 다수의 인도 사람들도 교훈으

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 인도 경제가 세계경제로 더욱 긴밀하게 통합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인도 내수시장이 확장되고 있고 정보통신산업과 서비스산

업에 대한 글로벌 아웃소싱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인도에 대한 외국

인직접투자의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본 보고서는 인도 지역연구 분야에서 한국의 대표적 연구자인 건양대학교

의 라윤도 교수, 서강대학교의 이옥순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의 김찬완 교



수, 그리고 경희대학교의 유태환 교수가 담당하였습니다. 라윤도 교수는 아

시아시대에서 인도가 채택하고 있는 강대국 전략에 대해 연구하였고, 이옥순 

교수는 인도의 신흥중산층을 분석하였으며, 김찬완 교수는 인도 중앙정부와 

주정부의 관계 변화를 검토하였고, 유태환 교수는 인도의 외국인직접투자 정

책과 인도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습니다. 연구진은  

또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2010년에 수행한 세계지역연구 협동연구사업에 

대한 인도지역 자문위원으로 봉사하였습니다. 귀한 시간을 할애하여 고견을 

제시하고 세계지역연구 협동연구사업의 진행에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직접 

연구를 수행하여 훌륭한 보고서를 작성한 자문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

니다.

  이 보고서가 발간되기까지 많은 분들이 수고하였습니다. 김흥종 세계지역

연구센터 소장은 본원의 세계지역연구 협동연구사업을 총괄했습니다. 격무 

속에서도 이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해온 김흥종 소장의 노고가 없었다면 이 

보고서뿐만 아니라 협동연구사업 전체가 진행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지역연구협력팀의 정다송 팀장, 강대창 박사와 김인수 연구원이 연구행정을 담

당하고 지원하면서 이 사업을 실무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한편 연구의 중간심의와 최종심의 단계에서 좋은 논평으로 

보고서의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 심의위원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이 연구는 최근 인도의 정치경제적 변화 요인을 포괄적으로 조망할 수 있

도록 돕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이 인도에 대한 진출 전략을 구상하는 데

에도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연구를 통해 본원은 한국이 경제교

류를 포함하여 여러 방면에서 인도와의 협력방향을 모색하는 데 보탬이 되

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의 깊은 관심을 바랍니다.

2010년 12월

원장  채  욱



󰂐 아시아시대 인도의 강대국 전략 연구 ···························· 1

   라 윤 도

󰂐 인도 중산층의 탄생과 성장 ······································· 67

   이 옥 순

󰂐 인도 중앙정부와 주정부의 관계변화 연구: ················· 151

   최근 정치변화를 중심으로

   김 찬 완

󰂐 인도의 외국인직접투자 정책과 투자결정요인 분석 ······· 217

   유 태 환



아시아시대 인도의 강대국 
전략 연구

라윤도



라윤도(羅潤道)

한국외국어대학교 인도어학과 졸업

인도 Central Institute of Hindi 수료

인하대학교 정치학 박사

서울신문 워싱턴특파원, 문화부장, 국제부장 역임

한국인도학회 회장(現)

건양대학교 디지털콘텐츠학과 교수

(現, E-mail: ranuma@konyang.ac.kr)

저서 및 논문

󰡔인도의 오늘󰡕 (공저, 2002) 

󰡔인도의 미디어 혁명󰡕 (2005) 외

◉ 저자약력



아시아시대 인도의 강대국 전략 연구 │3

■■국문요약

아시아시대 인도의 강대국 전략 연구

라윤도

  탈냉전 이후 아시아 국제질서는 두 가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하나는 

전통적 강대국인 미국과 일본의 경제적 위기로 인한 세력 약화이고 다른 하

나는 높은 경제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신흥경제국 중국과 인도의 부상이다. 

  특히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G-2라고 불리며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국제질서의 주요 행위자로 등장하고 있다. 그 뒤를 인도가 바짝 

뒤쫓고 있다. 인도는 특히 2000년대 들어 평균 8~9%의 높은 경제성장률로 

중국을 따라잡고 있으며 2005년 미국과의 민간 핵협정을 통해 핵보유국 인

정을 받은 데 이어 유엔 안보리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목전에 두고 국제적인 

활동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이 같은 인도와 중국의 경쟁 양상에서 현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국이 

압도적으로 앞선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인도는 민주주의 체제의 

확립이라는 정치체제의 우월성, 2020년대 5억 5천만 명에 달하는 25세 이하 

청년인구의 높은 분포로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숙련된 노동력의 보유, 

역사적 전통에 기반한 두드러진 국민적 자신감 등에서 21세기 후반에는 중

국을 능가하는 강대국으로 부상이 예측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인도의 강대국 부상을 집중 조명하는 데 있다. 인도의 

강대국 전략은 역사적으로 깊은 뿌리를 갖고 있으며 4단계로 나누어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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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첫째는 인더스 문명의 발상기로부터 힌두교 불교 등 고대문화의 전파

와 역사적으로 통일왕국 건설 등 ‘인도 중심적’ 전통을 가리킨다. 두 번째는 

영국 식민지배로부터 독립과정에서 싹튼 민족주의자들의 아시아적 가치의 존

중에서 비롯된 것이다. 세 번째는 독립 후 네루 총리의 비동맹정책 등 아시

아 및 제3세계 국가들의 중심국가로서 역할을 가리킨다. 마지막으로는 1991

년 이후 신경제정책의 도입과 함께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성장을 배우자는 

‘동방정책(Look East Policy)’의 추구다. 

  결론 부분에서는 아시아 새로운 강대국으로 인도의 등장 가능성을 예측하

였다. 먼저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중국은 권위주의 체제라는 체제상

의 문제점과 점증하는 국민들의 기대 부응을 위한 부득이한 투자의 분산, 일

자녀정책으로 인한 생산인구의 감소 등으로 더 이상의 성장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다. 오히려 인도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확립, IT 분야의 발전, 젊은 

생산인구의 풍부, 영어 사용 등으로 강대국 부상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21세기 중반의 동아시아 세계질서는 두 가지로 예측할 수 있다. 하

나는 테러 집단과 같은 비국가행위자의 등장 가능성이고 다른 하나는 여전

히 미국이라는 단일 초강대국하에 2, 3개의 강대국이 존재하는 ‘1 + x’의 

형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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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탈냉전 이후 아시아 국제질서가 격변하고 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새로

운 아시아의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과 인도가 있고, 다른 한편에는 

근래 일련의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과 일본이 있다.

  이 가운데 특히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G-2라고 불리며 미국

과 어깨를 나란히 한 국제질서의 주요 행위자로 등장하고 있다. 그 뒤를 역

시 높은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는 인도가 바짝 뒤쫓고 있다. 인도는 특히 

2000년대 들어 평균 8~9%의 높은 경제성장률로 중국을 따라잡고 있으며 

2005년 미국과의 민간 핵협정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핵보유국 인정을 받은 

데 이어 유엔 안보리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목전에 두고 국제적인 활동영역

을 넓혀가고 있다. 

  이 같은 인도와 중국의 경쟁 양상에서 현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국이 

압도적으로 앞선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인도는 민주주의 체제의 

확립이라는 정치체제의 우월성, 2020년대 25세 이하 인구가 5억 5천만 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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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하는 청년인구의 높은 분포로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숙련된 노동력 

보유, 역사적 전통에 기반한 두드러진 국민적 자신감 등에서 21세기 후반에

는 중국을 능가하는 강대국으로 부상할 것이 예측되고 있다. 

  중국과 인도의 인구는 각각 13억 명과 11억 명으로 세계인구의 40%에 

달하는 규모를 바탕으로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적, 군사적, 전략적 측

면에서도 영향력을 확대해가고 있으며, 그 규모 면에서 가히 세계의 어느 나

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막강한 잠재력을 과시하고 있다. 

  이 같이 전통적으로 미국과 일본이 정치적⋅군사적 축과 경제적 축을 이

루며 질서 형성의 주도권을 행사해온 동아시아에서, 미국과 일본의 영향력이 

서서히 감소되면서 새로이 중국과 인도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는 

21세기 동아시아 정치 지형뿐 아니라 전 세계적 국제질서의 대대적인 변혁

을 예고하고 있다.

  결국 이는 탈냉전 이후 세계질서의 재편에 있어 ‘아시아 시대(Asian 

Century)’라는 신개념을 탄생시켰으며(Gandhi, p. 4) 아시아의 미래, 나아가 

세계의 미래가 새롭게 부상하는 아시아의 강대국들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

이 아닌 상황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중국과 긴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엄

청난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중국의 거대한 ‘부상(浮上)’ 속에서 현재 중국과

의 교류에서 나타나고 있는 경제적, 문화적인 상대적 우위를 오래 지속하기 

어렵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중국은 군사적으로도 확장정책을 지속적으로 추구해오고 있다. 중

국 해군이 한반도를 포함하여 일본,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중국과 해

상 경계가 맞닿고 있는 동아시아의 대부분 국가들을 ‘제1전략도서군’(First 

Island Chain)에 포함시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의 무력증강을 통해 타국의 

해상진출을 견제하여 내해(內海)화 한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을 뿐만 아니

라 파키스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미얀마 등 인도양에 연한 국가들의 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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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군기지를 확보하는 등 지리적 영향력 확대도 동시에 꾀하고 있다

(Kaplan 2010, p. 33).

  그러므로 현재와 같은 속도로 중국의 팽창이 지속된다면 동아시아의 대부

분 국가들은 싫든 좋든 강대국 중국의 존재 아래 중간(middle) 파워 혹은 

신흥(新興, emerging) 파워로서의 위상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인도의 강대국 부상은 아시아에서 중국의 부상을 견

제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아직은 경제력이나 군사

력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국에 많이 뒤처지고 있지만 그 인구와 경제규

모, 국토 크기와 전략적 위치 등에서 중국의 힘과 대등하게 맞설 수 있는 유

일한 아시아 세력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인도의 강대국 부상은 20세기 중반 오랜 경제적 침체로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지만 역사적으로 깊은 뿌리를 갖고 있다. 특히 1991년 이후 신경제정책

의 성공으로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동방정책(Look East Policy)’을 추구하는 

등 강대국 부상의 움직임이 더욱 탄력을 받으면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본 연구는 21세기 초에 초래된 아시아시대를 맞아 중국과 인도의 강대국 

부상 가능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인도의 강대국화를 규명하는 데 목적을 두

고 있다. 즉 1990년대 초 미국과 소련의 양극체제 붕괴 이후, 21세기 중반 

아시아에 사회주의 초강대국과 자유민주주의 초강대국이 양립하는 신양극체

제(new bi-polar system)의 수립 가능성을 예측하고, 한국의 입장에서 그 

같은 국제질서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이들 초강대국, 특히 인도와의 위

상을 어떻게 설정해나갈 것인가를 규명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이 같은 

인도의 위상 변화에 직면하여 우리나라의 대인도 외교정책 수립에 있어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도 그 목적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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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범위와 보고서의 구성 

  본 연구는 인도의 강대국 부상 가능성에 대한 연구에 초점을 두고 주로 

기존의 문헌분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제2장에서는 탈냉전 이후 21

세기 초 아시아 국제질서의 변화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는 크게 미국과 일

본 세력의 약화와 중국과 인도 세력의 부상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리고 중

국과 인도의 부상과 관련한 많은 선행연구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아시아 국제질서의 변화기를 맞아 인도의 강대국 전략을 역

사적으로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먼저 세계적으로 강대국에 대한 정의와 

역사적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이어서 역사적으로 인도가 추구해온 강대국 전

략을 분석하였다. 일반적인 강대국에 대한 분석은 15세기 이후 세계 역사상 

초강대국 지위에 올랐던 국가들에 대한 부상과 침몰 과정에 대해 실펴보고, 

그 전이(轉移) 과정의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규명하였다. 이어 인도의 강

대국 전략에 관해서는 고대 인더스 문명과 불교 힌두교 등의 발상으로부터, 

20세기 초반에 일었던 아시아주의의 기원을 살펴보고, 독립 전후 인도 정부

에 의해 추진된 외교정책 등 4개 단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특히 1991년 경제개방정책 시행 이후 인도가 실시해온 동방

정책의 구체적 내용과 전략을 규명하고 새로운 국제질서의 변화 속에 강대

국으로서 인도의 위상을 예측하였다. 이 부분은 인도 강대국 전략의 제4단계

에 속하는 것으로 인도가 PKO 최다참여 등 유엔상임이사국 진출을 목표로 

한 국제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기여에 대한 분석도 포함되었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먼저 동아시아에서 중국과 인도의 신강대국 부상

의 전망을 예측해보았다. 그리고 정책적 함의에서 한국과 인도의 외교관계 

4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 새로운 국제질서하에서 우리나라의 대인도 외교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였다. 



아시아시대 인도의 강대국 전략 연구 │11

제2장
아시아 국제질서의 변화

1. 전통적 강대국의 쇠퇴

가. 21세기 미국의 정책변화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2005년 인도와 핵 협력협정을 체결하여 인도와의 

관계개선을 서둘러 추진한 이유는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는 급속히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카드로서 인도와의 협력관계 구축이 무엇보

다 필요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부시 행정부가 9⋅11 테러 이후 아프간과 

파키스탄에 근거지를 구축하고 있는 알카에다 등 테러집단과 장기적 대치를 

위하여 인도와의 협력이 중요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는 미국이 어쩔 수 없

이 중동과 중앙아시아에 주력한다 하더라도 세계경제의 장기적인 추세로 볼 때 

국제 정치 및 경제의 중심이 아시아로 이동할 것이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인도 핵 인정은 미국이 그동안 끈질기게 추진해온 핵확산금지조약

(NPT) 체제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으로 향후 핵 확산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 미국의 대응 방안을 잃게 되는 지구 전략적 문제가 걸린 것이기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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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미국은 그 같은 취약점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불편한 관계에 있던 

세계 제2의 인구대국인 인도와 새로운 파트너 관계를 수립함으로써 중국 견

제라는 전략적 이익은 물론 엄청난 경제적인 실익까지 함께 얻는 길을 택한 

것이다. 

  최근 미국의 경제악화로 인한 아시아에서의 영향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중국의 일련의 위압적 자세는 미국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

다. 중국이 G20 서울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국과의 환율 논쟁에서 팽팽히 맞

서는 등, 중국은 국제무대에서 새로운 파워를 과시하는 듯한 행동을 보였다. 

또 중ㆍ일 간에 첨예한 대립을 불러온 센카쿠열도에 대한 영토분쟁에 대해

서도 중국의 위압적 자세에 대해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센카쿠열도는 일본

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보호를 담은 미ㆍ일 안보조약의 대상”이라고 즉각 

발표, 중국에 대한 불쾌감을 간접적으로 표시했다.

  한편 오바마 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 앞서 인도와 인도네시아를 방

문, 중국을 둘러싼 큰 국가들과 협력강화를 통해 중국을 포위하는 듯한 인상

을 주는 등 모든 행동들이 중국 견제에 초점이 모아진 듯했다. 특히 인도와

는 친소(親蘇) 노선 견지, 핵개발 등으로 소원했던 양국 관계의 정상화가 

2005년의 핵협정으로 개선된 이래 이제는 구체적으로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등 보다 실질적인 협력관계로 돌입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특히 이번 아시아 순방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인도와 100억 달러에 달하는 

20여 개의 경제협력협정을 체결하고, 과거 핵확산 방지를 위해 가했던 인도

에 대한 여러 가지 제재조치의 해제도 약속했다. 또한 인도의 NSG(핵공급

그룹) 가입과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재차 확인

하는 등 양국의 협력관계를 대내외에 과시했다. 또한 지난 2005년 양국간에 

10년 기한으로 체결한 방어체제 구축협정에 따라 양국의 합동군사훈련, 방위 

관련 무역증진, 방산그룹 설립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2년 이래 50회가 

넘는 양국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해오고 있다. 동시에 미국은 호주와도 긴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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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을 하고 있으며 중국 영향력 확대와 관련, 미국⋅인도⋅호주 3자 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나. 일본의 경제위기

  일본은 1990년대 중반 미국경제를 위협할 정도의 기세를 올렸으나 이후 

아시아의 금융위기를 맞아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결과를 가져왔다. 일본이 버

블경제의 여파로 경제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일본의 국제적인 위상

은 과거에 비해 현저하게 낮아진 인상을 주고 있다. 최근 센카쿠 영토분쟁에

서 중국의 고압적인 태도에 밀리는 모습이나 러시아와 국경분쟁을 겪고 있

는 북방 4개 열도에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역사상 최초로 방문하여 

자국의 영토임을 재확인하는 등 주변국들의 일련의 도발적 행동들에 일본이 

이렇다 할 강력한 대응 태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 일본의 국제적 위상이 

추락하고 있음을 반증해주고 있다.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편집장을 역임한 빌 에모트는 “OECD의 전망

이 정확하다면 일본이 아시아에서 새로이 부상하는 강국인 중국과 어깨를 

나란히 견주고 당당히 위세를 자랑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비관적인 결론

을 내리고 “앞으로 일본이 해야 할 일은 상대적인 하강 국면을 관리하고 중

국이 일본의 하락세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면서, 미국이 태평양 지역의 

주요 동맹국인 일본에 관심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다”라고 일본의 현

재 위상을 설명했다(에모트, p. 177).

  따라서 일본은 특히 동아시아 역내에서 강화되고 있는 중국의 영향력 확

대를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인도와 긴밀한 관계를 모색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소 다로 일본 외상은 2006년 첫 해외순방에서 제일 먼저 

인도를 방문하여 양국의 유엔 상임이사국 공동 진출방안을 모색한 데 이어 

양국간 외무장관급 전략대화를 신설하고, 양국 국방장관의 상호방문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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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이듬해 8월에는 아베 총리가 250여 명의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인도를 

방문, 델리⋅뭄바이 간 산업회랑의 건설, 연례 양국 국방정책회담 개최, 인도

의 원전 개발 및 원전용 핵연료 개발에 합의하는 등 다방면에서 협력관계를 

구축했다. 특히 2007년 양국 우정의 해를 맞아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는 

등 민간교류도 증진시켰다. 2010년 들어서는 지난 10월 싱 총리가 일본을 

방문, 양국의 안보협력에 관한 공동성명에 서명하고 인도의 인프라스트럭처 

건설을 위한 일본 차관 40억 달러를 제공받았다.

  해상 안보에 있어서도 일본과 인도는 해상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등 해

군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중국이 동지나해와 남지나해를 내해화하려는 

‘제1전략도서군’ 전략에 이어 파키스탄 남서부의 과다르항 사용 권한을 확보

하고 미얀마 서부의 시트웨항, 방글라데시 동남부의 치타콩항, 스리랑카 남

부 함반토타항 등의 사용권을 확보하여 벵골만과 아라비아해의 해상권 장악

을 통해 인도양에서 세력기반을 확보하려는 시도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인도와의 협력강화를 통한 중국의 인도양 진출에 대한 견제를 모색하고 있

다(Cultis p. 10).

2. 21세기 아시아 신질서 예측의 선행연구

  탈냉전 이후 일본의 경제침체와 미국의 경제침체, 그리고 중국과 인도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강대국 부상 가능성은 21세기 중반 

이후 새로운 동아시아의 질서를 예고하고 있다. 이들 동아시아의 신질서와 

중국과 인도의 부상 등을 예측하는 많은 선행연구들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가 있다. 

  먼저 전 세계적인 국제질서의 변화에 대하여 연구한 것으로 1987년에 발

행된 폴 케네디(Paul Kennedy)의 The Rise and Fall of the Great Powers 

(󰡔강대국의 흥망󰡕)에서 역사적으로 국제질서에서 세력의 전이(轉移) 현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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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케네디, p. 714). 따라서 아시아에서 

감지되고 있는 국제질서 전이의 새로운 움직임은 앞으로 전쟁 발발을 포함

해 아시아의 안정을 크게 위협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미 북한의 

핵무장 및 3대 세습에 이어 중국은 센카쿠열도와 남지나해 남사군도에 군대 

파견 등 강력한 영유권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도 일본의 북방 4

개 도서 영유권 주장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최초로 현장을 방문, 자국의 지

배력 강화 의지를 표명하는 등 적극적인 자국 안보 강화의 신호를 보내고 

있다. 

  2000년대 이후 특히 중국과 인도의 경쟁적인 부상에 관한 연구가 많은데 

그 가운데 아시아의 전반적인 세력 경쟁에 관해서는 2008년 빌 에모트(Bill 

Emmott)의 Rivals(󰡔2020 세계경제의 라이벌 - 글로벌 패권을 둘러싼 중국

ㆍ인도ㆍ일본의 미래전략󰡕)가 포괄적인 분석의 틀을 제공하고 있다. 그는 일

찍이 아시아에 세 강국이 동시에 공존한 적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아시아에

서 단극시대의 종말은 미국이 힘을 잃었기 때문이 아니라 아시아 강대국들

이 힘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 아시아는 완전히 새로운 대륙

이라고 정의하고 새로이 아시아에 부상하는 세력균형의 정치구도 속에서 중

국에 대한 의혹이 주요 강대국 간의 경제 및 사회적인 관계에 타격을 줄 갈

등 혹은 수많은 위험지역 및 국경분쟁을 둘러싼 충돌로 비화하지 않도록 예

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아홉 가지 제안을 하였다. 제안 1은 미국의 인도

와의 핵협정으로 인해 구멍 뚫린 NPT에 대한 보완이고, 제안 2는 미국의 

환경 관련 국제협약에의 협력이다. 제안 3은 G8 등 국제 그룹의 개혁으로 

중국, 인도, 일본과 같은 국가들이 국제질서에서 적정 수준의 대표성을 갖지 

못하는 문제에 대하여 지적했다. 이는 G20으로의 재편이 어느 정도 해답을 

제시할지 모른다. 

  제안 4, 5, 6, 7은 중국, 인도, 일본의 미래 변화에 대한 내용들이고 제안 

8은 아시아 통합을 위한 국제기구 활성화, 제안 9는 미국의 아시아 중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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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제를 다루었다. 결국 그는 아시아에서 세 개의 강대국시대에 대한 대비

를 강조했다.

  또한 세계은행 전문가 13인이 분석 예측한 결과를 펴낸 Dancing with 

Giants: China, India and the Global Economy(󰡔세계은행의 중국ㆍ인도 

경제 전망󰡕)은 양국의 성장이 향후 15년간 약세를 띨 것으로 전망하고 네 

가지 측면을 진단했다. 첫째, 양국의 성장과 무역은 대부분의 국가들에 경제

적인 기회를 제공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많은 국가들이 제조업 주문, 특히 

경쟁이 치열한 수출부문에서 압력을 받을 것이다. 둘째, 양국은 국제 상품과 

에너지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겠지만 유가 상승의 주원인을 두 나

라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다. 셋째, 현재와 미래의 투자계획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적정 기준을 달성할 수 있다면 그에 충분한 에너지 효율을 얻을 

수 있는 기회는 바로 지금이다. 넷째, 현재 양국이 국제금융체제에서 차지하

는 위상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양국이 점차 발전하고 개방화되고 있는 만큼 

점차 중요한 주자로 부상하게 될 것이다. 즉, 이들 양국의 빈곤 감소는 인류

의 빈곤 퇴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양국이 수억 명의 인구를 빈곤에서 구

제했다는 사실은 다른 모든 국가에 의망을 주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중국의 시각에서 중국과 인도의 부상을 분석하는 시각도 많이 있다. 

중국의 국영방송인 CCTV는 2007년 특별기획 다큐멘터리로 󰡔대국굴기(大國

崛起)󰡕(세계에 우뚝 선 선진 강국)를 방영하고 뒤이어 그 내용을 책으로 펴

냈다. 이 책은 세계 역사상 강대국으로 등장했던 9개 강대국의 부침을 설명

하고 강대국을 가능하게 했던 결정요인은 무엇인가? 진정한 대국이란 어떤 

의미인가? 경제, 사회, 문화가 조화롭게 발전하는 진정한 강국이 되기 위해

서는 다른 대국의 역사와 교훈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등의 의문에 대

한 답을 제시하는 형태로 기술했다. 이어서 CCTV가 다룬 󰡔復興之路1󰡕(｢부

흥의 길 1｣ 중국ㆍ인도 편)에서는 ‘비상하는 거룡(巨龍), 중국’, ‘역동성과 

다양성으로 꽃피운 찬란한 미래, 인도’라는 제목으로 두 나라의 신흥강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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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위기극복과 부흥전략을 분석했다.

  중국 최고 지성들과의 인터뷰를 책으로 꾸며 2010년 가을에 펴낸 문정인 

교수의 󰡔중국의 내일을 묻다󰡕는 중국굴기와 백가쟁명(百家爭鳴)을 부제로 

‘대국의 길’, ‘중국의 대외전략’, ‘중국과 한반도’, ‘거대 중국의 미래 구상과 

안팎의 도전’ 등 4개 장으로 20여 명과의 치열한 토론을 싣고 있다. 이 책

에서는 중국 석학들의 ‘화평굴기론’, ‘대국책임론’ 등을 소개하고 강대국 부

상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부각했다.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는 중국 

안보의 핵심이 미국에 있다는 의견을 도출하고 중국이 미국 없는 동아시아 

지역주의를 환영하면서도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며 오히려 현상 유

지를 선호하고 있음을 밝혔다.

  한편 인도의 시각에서 쓰여진 책들도 있다. 2007년 타밀 나두주 벨루르의 

VIDs연구소장인 제가디시 간디(Jegadish Gandhi)가 펴낸 India and China 

in The Asian Century: Global Economic Power Dynamic에서는 양국의 

성장이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과 번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임을 

강조했다. 2006년 11월 양국 정상의 공동선언 발표와 그에 앞선 2003년 6

월의 전반적 협력과 관계증진을 위한 원칙 선언과 2005년 4월의 양국정상 

간의 공동성명 등을 근간으로 양국관계는 경쟁자나 라이벌 관계가 아니라 

상호 이익을 위한 파트너 관계임을 공동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 책은 세계가 양국의 공동 이익을 펼치기에 충분할 만큼 넓기 때문에 양

국의 공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뉴델리에 본부를 둔 프랑스 외무부 연구센터의 한 체인인 인문과학센터

(CSH)의 이사벨 세인트-메자드(Isabelle Saint-Mezard) 박사가 2006년에 펴

낸 EASTWARD BOUND: India’s New Positioning in Asia는 인도의 동

방정책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는 인도의 아시아성(性)에 대한 

재발견이며 탈냉전 이후 미국의 중국 연합전략에 대한 대비책의 일환으로 

ASEAN에의 접근이 이루어지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음을 밝혔다. 인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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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미국과 각자 대화를 개선시키면서 인⋅중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고 

다극적 국제질서를 함께 건설할 양국의 역량이 아시아의 미래에 보다 중요

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결론 짓고 있다.

  캐나다 맥길대학의 발데브 나야르(Baldev Raj Nayar) 교수와 T. V. 폴

(Paul) 교수가 함께 쓴 India in the World Order: Searching for Major- 

Power Status는 인도의 강대국 전략에 대한 역사적인 기원과 발전과정을 다

루고 있다. 이들은 인도의 고대 인더스문명과 불교 힌두교의 대외 전파와 인

도 아대륙에의 수차례 통일국가 건설, 현대에 들어 네루 수상의 비동맹 외교

정책과 우주 및 핵개발정책, 1990년대의 개혁개방정책에 이르기까지 모두 

인도의 강대국 전책의 일환으로 분석했다.

  이상과 같은 아시아의 신질서 재편 차원에서 중국과 인도의 부상 가능성

을 예측하는 연구들과 함께 각종 경제연구기관들도 많은 예측을 하고 있다. 

골드만 삭스는 중국과 인도가 앞으로 10~15년 동안은 현재의 연평균 경제성

장률인 8~10% 수준을 유지하다가 중국의 성장세는 평균 경제성장률이 5%

대로 하락할 것이고 인구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인구구조상 

연령층이 훨씬 낮은 인도는 이후에도 한동안 10% 이상의 경제성장세를 유

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결국 향후 10~15년간 두 나라의 경제생산량이 3배 

가까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현재 경제불황을 겪고 있는 미국이나 일본이 

경제적으로 회복된다 하더라도 예전과 같은 아시아의 지도력을 회복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다. 

  이 같은 사항들을 종합하여 21세기 아시아의 신질서 구도를 예측해본다면 

네 가지를 가정해볼 수 있다. 첫째는 미국 패권의 지속, 둘째는 미국ㆍ일본ㆍ

인도 연합의 리더십, 셋째는 중국의 돌출, 넷째는 아시아 협조체제 구축 등

이다(드눈 p. 297).

  첫째, 미국 패권의 지속은 단기적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지만 그것이 장기

적으로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져오고 있다. 왜냐하면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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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적 상황에서 미국민이 아시아 구석구석까지 미군사력을 투사할 필요성에 

점점 회의를 갖는 것은 물론 그 비용 또한 지나치게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

다. 미국의 재정적자가 지속된다면 달러화의 가치가 떨어지고 미국민은 저축

을 늘리고 소비를 줄여야 하는 처지에 놓일 수 있다. 더욱이 미국이 패권을 

영구 전략으로 유지하려 든다면 각국에서 민족주의적 반미정서 역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많은 동남아의 이슬람 국가들이 이미 미국 안보우산에 우려

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두 번째, 미국ㆍ일본ㆍ인도 연합은 세나라 모두 민주국가로서 가치를 보호

할 것을 합의할 수 있으며 각국 수뇌는 안정된 다른 동맹국 정부에 의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들 3국은 세계 선두의 기술적 결합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첨단무기 면에서 어느 잠재 적국에도 뒤지지 않을 것이다. 이 연합은 

세계의 다른 국가들이 더 빠르게 성장하여 스스로 강대국 지위에 진입할 경

우에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세 번째, 중국의 비공식 돌출은 아시아에서 미국이 주둔군을 감축하고 새

롭게 결성되는 동맹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 가능한 결과다. 중국의 돌출은 

캄보디아ㆍ라오스ㆍ미얀마가 중국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고 태국이 북쪽으

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에 대해 매우 민감해짐으로써 이미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일부 있다. 예를 들어 ASEAN 제국이 남사군도 문제와 관

련하여 강력하고 단합된 입장을 취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중국을 적으로 

돌리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증거로 볼 수 있다. 결국 중국은 능수능란

한 외교를 추구하고 있으며, 이웃국가들의 공식적인 태도를 지금 당장 요구

하지 않는 대신 분위기가 성숙될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아시아 협조체제는 미국ㆍ일본ㆍ인도 연합이나 중국의 비공식 

돌출이 널리 수용될 수 없다면 제3의 방향으로 추진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접근 방법의 이점은 아마도 모든 국가에 개방된 체제가 될 것이며 아시아인

들이 스스로 방위를 책임질 수 있다는 점이다. 반면에 약점은 이 접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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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효과적인 안전보장을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

이다. 아시아 협조체제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이 체제는 합의가 필요할 

경우, ASEAN이 난제를 다루면서 겪었던 것과 같은 마비상태에 빠질 것이

다. 이 체제가 UN 안전보장이사회를 모델로 하여 아시아 주요 강국들에 의

해 주도된다면 중국ㆍ일본ㆍ인도가 세력범위 또는 다른 책임 분할 수단에 

합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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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인도의 강대국 전략

1. 강대국의 정의와 역사

  강대국의 사전적 의미로는 “국력이 강하고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영향력

을 이웃하는 다른 나라와 지역을 넘어 전 세계에까지 행사할 수 있는 나라”

를 말한다. 

  󰡔강대국의 흥망󰡕의 저자 폴 케네디는 역사상 강대국의 부침을 설명하면서 

각 국가의 군사력과 경제력의 상관관계를 강조했다. 그는 “경제력의 발달과 

강대국이 국제체제에서 차지하는 지위의 변동 사이에는 명백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말하고 “강대국의 경제적 흥망과 군사대국으로서의 성쇠는 결국

은 아주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15세기 이래 

무역의 중심이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다시 북유럽으로 옮겨간 것이나 제조

업 생산량의 재분배 중심이 1890년대 서유럽을 떠난 이후 미국이 초강대국

의 지위에 오른 사실 등을 지적했다(케네디, pp. 15~16).

  그는 또 “현재의 강대국(미국, 소련, 중국, 일본 및 EU) 모두는 생산증가 

속도가 변화하고, 기술혁신이 일어나고, 국제 환경이 바뀌고, 무기비용이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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솟고, 세력균형이 변화하는 가운데 예부터 내려오는 흥망성쇠의 딜레마와 씨

름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는 결국 새로운 강대국 부

상의 조건이 마련되었음을 뜻하는 것이고, 많은 국가들이 그 지위를 차지하

기 위하여 각축을 벌이게 된 것이다”라고 현재가 강대국의 변혁기임을 밝혔

다(케네디, p. 718).

  강대국이란 결국 그 시대를 대표하면서, 상대 국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최고의 힘을 보유한 국가들로 이들은 전형적으로 중간국가나 약소국에 

대한 정책에서 ‘봉쇄(containment)’, ‘종속화(satellization)’, ‘타협(accommoda-

tion)’ 중의 하나를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Nayar & Paul, p. 5).

  중국의 CCTV가 최근 강대국 패러다임을 프로그램으로 만들고 책으로도 

발간한 세계 강대국 변천사인 ‘대국굴기’에서는 15세기 이후 세계 강대국의 

변천을 △ 포르투갈⋅스페인(15~16세기) △ 네덜란드(17세기) △ 영국(18~ 

19세기) △ 프랑스(18세기 말~19세기) △ 독일⋅일본(19세기 말~20세기 중) 

△ 러시아(19세기 말~20세기 말) △ 미국(20세기 초~현재)으로 분류했다(왕

지아펑 외, pp. 6~7).

  이들 강대국 지위의 변천은 전쟁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대부분의 민족이 경제적 부를 얻게 된 이후에 정치적, 군사적 강대국의 지위

를 추구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또한 모든 민족에 원천적으로 그 같은 강대

국의 꿈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러시아 작가 도스토예프스키의 말에

서도 지적되고 있다. “진실로 위대한 민족은 인류 역사에서 조연의 역할을 

맡는 것에 머무르려고 하지 않는다. 주인공에도 만족하지 않는 그들이 바라

는 것은 바로 유일무이한 역할이다”(왕지아펑 외, p. 270).

2. 인도 강대국 전략의 변천

  인도의 강대국 전략은 과거 브라만시대의 사고 체계에서 비롯되어온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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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볼 수 있다. 브라만적 세계관에 따르면, “인도인들의 계급구조 중심 사회

관념은 재력과 권력을 기초로 한 계급제 국가 구조에서 인도가 반드시 세계

계급 구조의 최상위층을 차지해야 한다고 믿게 된다”(장샤오진, p. 219)고 

기술되어 있다. 

  이러한 인도인들의 과거로부터 사고 체계를 바탕으로 현대 인도의 강대국 

전략을 살펴보면 독립 이전의 ‘범아시아주의’ 단계로부터 오늘날까지 크게 4

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제1단계는 독립 이전 인도국민회의가 출범하던 

19세기 말로 민족주의적 각성으로부터 1930∼40년대 아시아연대의 분위기

가 무르익던 시기를 말한다. 제2단계는 1947년 독립 이후 1962년 중인전쟁

에서 패배한 때까지로 이 시기 인도는 네루 총리를 중심으로 비동맹운동을 전

개하며 강대국의 역할 수행과 인도 중심 국제체제의 구축을 위해 노력했다. 

제3단계는 1962년 중인전쟁 이후 1998년 핵실험까지로 식량위기 해결과 개

혁개방 경제정책의 실시, 핵무기 개발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강대국 준비기

에 해당한다. 제4단계는 1998년 핵실험 이후 지금까지로 서서히 국제사회에

서의 역할과 비중을 높여가는 강대국 모색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제3단계까지 설명하고, 제4단계는 인도의 ‘동방정책’으로 대표되는 

시기로 다음 장에서 다루기로 한다.

가. 제1단계(19세기 말~독립 이전)

  무굴제국이 멸망하고 영국 여왕의 직할 통치가 시작된 후 1885년 인도 

국민회의가 출범하면서 인도인들은 민족주의적 자각이 싹트게 되었다. 동시

에 인도와 일본 등 아시아 일각에서는 그동안 서양으로부터 수입된 관념체

계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생각에서 인도와 일본의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아

시아다움(Asianness)’을 모색하게 되었다. 더욱이 1905년 러일전쟁에서 일본

의 승리는 서양인들에 대해 상대적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던 아시아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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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성을 촉구했을 뿐 아니라 서구 헤게모니의 몰락을 상징했다.

  당시 이 운동을 이끈 사람은 인도 브라모 사마즈의 지도자 케샤브 찬드라 

센, 일본 작가 오카쿠라 카쿠조 등이 있었다. 20세기 들어 라빈드라나드 타

고르의 노벨 문학상 수상과 중국 쑨원 등의 활동에 힘입어 다양한 범아시아

회의가 촉진되었다. 1926년 제1차 범아시아회의가 일본의 나가사키와 중국 

상하이에서 열렸고 1927년에는 브뤼셀에서 피억압민족회의가 열렸다. 이 회

의에 참석한 네루는 “인도는 세계의 일부분이다. 인도가 독립했건 안 했건은 

중요하지 않고 인도는 현 세계의 조류에서 고립될 수 없다. 인도의 문제는 

세계 문제의 일부분이다”라고 하면서 인도는 세계의 중심에 있고 따라서 자

신이 세계문제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음을 강조했다(Reddy, p. 103).

  1930년대 들어서 인도 국민회의의 민족주의자들은 다양한 범아시아정상회

의를 개최했다. 1930년 인도 베나레스에서 아시아교육자회의가, 1931년에는 

라호르에서 아시아여성회의가, 1934년에는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범아시아 

노동자대회 등이 열렸다. 1939년 2차대전이 발발하자 네루는 중국을 방문, 

일본의 침략에 반대하여 중국과의 연대의식을 공표하고 중국의 이웃으로서 

양국간의 긴밀한 우호협력을 촉구했다. 1940년에는 네루의 주도로 인도, 중

국, 미얀마, 스리랑카, 아프가니스탄 등을 포함한 ‘동방 연방(Eastern 

Federation)’이 결성되었으며 몇 개월 후에는 네팔, 태국, 말레이시아, 이란

까지 확대되었다(Saint-Mezard, p. 179).

  네루는 1940년대 초 아마드나가르 요새의 감옥에서 쓴 자신의 자서전인  

󰡔인도의 발견󰡕에서 인도의 세계적 위상을 다음과 같이 설파했다. “앞으로 태

평양은 대서양을 대체할 것이고 전 세계의 중추신경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인도는 직접적인 태평양 국가는 아니지만 분명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인도양 지역에서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와 서아시아에 이르기까지 인도는 

경제와 정치활동의 중심지로 성장할 것이다”(Nehru, pp. 49~50).

  네루의 이 같은 드라이브는 위대한 아시아문명의 부흥을 주창한 타고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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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베카난다 등의 사상에 힘입은 것으로 독립을 앞둔 1947년 3월에는 인도자

치정부의 임시총리 자격으로 ‘아시아 관계회의(Asian Relations Confer-

ence)’를 결성하기도 했다. 이 회의는 아시아의 서쪽 끝에서 동쪽 끝까지를 

총망라하여 터키, 이집트부터 호주와 뉴질랜드까지 모두 250명의 대표가 참

여한 비정부, 비정치적 기구였다. 이 회의는 전후(戰後) 아시아 국가들이 공

통적으로 직면한 문제들에 대한 토의를 위한 것으로 아시아인들의 각성을 

응집한 최초의 모임이었다(Saint-Mezard, p. 180).

  이 시기 아시아의 각성을 위한 운동에는 원래 20세기 초 일본의 강대국 

부상에서 힘을 얻은 인도와 중국, 일본의 지식인들이 적극 참여하였으나 

1910년 일본이 한국을 식민화하고 계속해서 중국 침공과 대동아공영권을 내

세우는 등 아시아에 대한 지배 야욕을 노골화해가자 그에 실망한 타국의 지

식인들이 일본을 배척하게 되면서 차츰 약화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가 아시

아 문명에 대한 가치, ‘범아시아니즘(Pan-Asianism)’에 대한 의식이 싹튼 시

기임에는 틀림없다.

  이 시기 네루는 인도의 강대국 역할에 대해 높은 열망에서 비장할 정도의 

각오를 포함하고 있었다. 역시 그의 자서전에서 “지난 25년 동안 인도의 독

립을 위해서 영국과 계속 충돌을 벌여온 것은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 인도

를 부흥시키려는 열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열망 안에는 인도가 지금은 세

계의 2인자 역할도 할 수 없다는 자성(自省)이 포함되어 있다. 역동적이고 

다채로운 대국이 되거나 아니면 소리없이 자취를 감추거나 둘 중 하나다” 

(장샤오진, p. 218).

나. 제2단계(네루 총리시대, 1947년 독립~1964년 네루 사망)

  1947년 독립 초기 인도는 영국 식민지배의 결과로 혹독한 경제적 어려움

을 겪어야 했다. 경제적으로 종속적인 상황은 물론 전체 인구의 85%가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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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인구인 저개발, 식량부족으로 인한 기근의 만연, 87%에 달하는 문맹률 등

이 식민지배의 유산으로 남아 있었다. 경제가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초대 총

리 네루를 비롯한 정치지도자들에게는 국제사회에서의 지도적 역할에 대한 

정치적 이상과 경제적 현실의 간극(Gap)이 매우 컸던 시기다. 

  따라서 인도의 강대국 전략은 경제력이나 군사력과 같은 ‘하드 파워’보다

는 외교와 이데올로기 같은 ‘소프트 파워’에 치중하여 나타났다. 이 단계는 

전반과 후반 두 개의 시기로 나뉜다. 전반기는 1954년까지로 네루 총리의 

이상주의적 성향이 외교정책에 강하게 반영된 시기였다면, 후반기는 1954년

부터 1964년까지로 인도 외교정책에 현실주의적 요소가 강하게 투영된 시기

라 볼 수 있다(Nayar & Paul, p. 48).

  독립 초기 인도는 미국과 소련의 양극체제하에서 어느 패권 세력에도 기

울지 않는 중립주의를 강하게 주장했다. 그러나 1962년 중인전쟁에서 무기

력하게 패배하면서 인도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의 군사력에 의존하게 

되었다. 반면에 초기 인도의 비동맹주의 주창을 통한 국제사회에서의 적극적 

역할 추구는 신생독립국들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산에 저해되는 요소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미국은 봉쇄정책으로 맞섰던 것이다.

  네루 총리의 외교정책 목표는 인도가 국제체제 내에서 강대국의 지위를 

갖는 것이었다. 이는 네루의 정책에서 일반화되었으며 이후 인디라 간디, 아

탈 바지파예 등 후임 총리들의 정책에도 잘 나타나 있다(Nayar & Paul, p. 

115). 네루는 또 종종 인도의 강대국 지위에 대하여 반대하는 이상주의적 

발언을 하기도 했지만 그의 이상주의 저변에는 강대국으로서 인도의 잠재력

을 확신하는 현실주의적 요소가 깔려 있었다(Nayar & Paul, p. 27).

  이 단계는 네루 총리의 집권기에 해당하는 시기로 정책적 변화에 따라 전

략을 다섯 단계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 신생국 인도의 정치적 기반을 견

고하게 하기 위하여 노력했다. 파키스탄과의 분리독립으로 인한 종파적 갈등

을 치유하고 오랜 식민지배로 인한 많은 부정적 요소들을 퇴치하는 데 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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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였다. 특히 국민국가의 형성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었는데 그 과정에

서 강압적인 수단도 동원하였다. 초기 인도와 파키스탄 어디에도 속하지 않

은 562개 군주국(princely states)의 처리 문제에 직면하여, 마지막까지 인도 

귀속을 거부하는 하이더라바드, 주나가트(구자라트주의 일부), 자무 & 카슈

미르 등을 군사력으로 제압하여 인도 국경 내에 복속시켰다. 또한 포르투갈 

식민지배하에 놓여 있던 고아를 병합하여 주(州)로 편입하는 등 국익을 위하

여는 무력사용도 서슴지 않는 강경정책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또한 네루 총리는 1949년 마오쩌둥의 공산 중국을 제일 먼저 승인하고 

1954년에는 조우언라이 중국 총리와 ‘평화 5원칙’1)이라 불리는 중립주의 원

칙을 수립하는 등 중국과의 연대감 형성에 노력하였고, 아시아ㆍ아프리카 연

대회의를 모색하는 등 활발한 비동맹정책을 전개했다. 1950년대 초 한국전

쟁 과정에는 전쟁 발발 후 처음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의 남침으

로 규정하고 유엔군의 파견에 동의하는 등 세계평화 유지를 위한 행동에 적

극적인 자세를 취했다. 이후 휴전협정이 개시되면서부터는 중립국감시위원단

으로 참여하여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양 진영 간의 완충자 역할을 맡았

다. 이러한 과정에서 미국은 인도의 큰 면적과 인구 규모, 국가통합을 위한 

강력한 힘의 행사 등과 관련, 인도의 미래에 대하여 의구심을 갖게 되었으며 

만일 이를 통제하지 않으면 인도가 아시아 제국주의에 있어 일본의 승계자

가 될 것으로 판단했다(Akbar, pp. 490~491).

  두 번째는 독립 이후 이상주의적인 외교정책의 초석을 놓은 것으로 1954

년까지 네루의 외교정책은 한 마디로 ‘비동맹(non-alignment)’, 즉 자유진영, 

공산진영 어느 쪽에도 가입하지 않고 독립적인 입장을 지키는 것이었다. 외

교정책의 자주성을 지키는 것으로 종속적인 입장이나 위성국가와 같은 역할

1) ① 영토·주권의 상호 존중, ② 상호 불가침, ③ 내정 불간섭, ④ 평등 호혜, ⑤ 평화적 공존의 다섯 
가지 원칙으로 이듬해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비동맹전상회의에서 채택된‘반둥선언’의 모체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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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인정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 같은 이상주의적 정책마저도 뒷받침 할만

한 경제적 능력을 인도는 전혀 갖고 있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 이전 인도 임시정부의 대표들은 1945년 유엔 결

성시기에 영국 등 강대국에 대해 2차대전 중 인도군의 기여에 대한 보상으

로 유엔 안보리의 상임이사국 지위를 부여해줄 것을 요구했다. 인도의 국가

적 크기나 인구, 천연자원 등 모든 면에서 인도의 자격은 충분한 것으로 판

단되었지만 당시 미 독립국이라는 이유로 거부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미국

을 비롯한 당시 유럽의 강대국들은 인도가 1인당 국민소득이 50달러에도 미

치지 못하는 전형적인 저개발국가 경제의 유산을 안고 있으며, 전체 인구의 

70%가 농업에 종사하는 후진성과 인구의 80%가 문맹 상태인 낙후성을 갖

고 있었기 때문에 인도에 상임이사국 지위를 부여하여 강대국으로 인정하는

데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다. 

  세 번째는 네루 총리의 외교정책 기조가 이상주의에서 현실주의적인 입장

으로 선회하게 된다. 비록 1955년 최초의 아시아ㆍ아프리카 연대 모임인 반

둥회의를 주도한 것을 비롯해 1956년의 수에즈운하사건에 개입하였고, 1961

년 이집트 나세르, 유고 티도 등과 비동맹운동을 창시하는 등 이상주의적인 

요소가 계속되기도 했지만 주요 기조는 현실주의로 바뀌었다. 

  그 계기가 된 사건은 두 가지로 1954년 2월 미국의 동남아조약기구

(SEATO) 결성 및 파키스탄에 대한 군사원조 개시와 1962년 중인전쟁의 발

발이었다. 전자는 인도에 대한 현실적인 안보위협을 제기했다. 분리독립 이

후 적대적 대립을 계속해온 파키스탄이 미국이 제공한 최신무기로 무장하게 

된 것은 인도의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었으며 2차대전 후 남아시아에 

강대국이 개입하는 최초의 사례가 되기도 했다. 인도의 안보 대비태세에 대

한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마침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려던 상황에서 국방비 

지출을 증가시키는 것은 불가능했다. 네루는 이 문제를 동맹국 무기원조를 

추구하기보다는 외교적으로 해결하려 노력했다. 즉 소련, 중국과 외교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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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밀히 했으며 소련으로부터 철강공장을 비롯한 중공업 건설 원조를 받아들

였다. 그러나 소련 블록에 가입하지는 않았다. 인도의 이 같은 ‘원조는 받되 

공산 블럭에는 가담하지 않는’ 현실주의적 태도는 미국에도 원조를 요청할 

빌미를 제공했다. 미국은 인도가 소련과 밀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PL-480 잉여식량 원조를 포함한 대규모의 경제원조를 제공할 수 있었다. 

  이어 1962년 동북부 아루나찰 프라데시 접경에서의 중국 침공은 더 큰 

혼란을 초래했다. 1960년 이래 중국과 인도 간에 국경문제 대화가 시작된 

이래 인도 측이 제시한 카슈미르의 악사이친 지역에 대한 반환 요구에 맞서 

‘동북변경지역(NEFA: North-East Frontier Area, 오늘날 아루나찰 프라데

시주)’의 인도 영유권 포기를 주장하던 중국은 마침내 10월 20일 악사이친 

지역과 NEFA 지역으로 전면 침공을 개시했다. 인도군은 이렇다 할 방어수

단도 없이 파죽지세로 밀려 개전 5일 만에 중국군이 잠정 국경으로 삼았던 

맥마흔라인에서 240㎞를 밀려 내려왔으며 중국은 24일 인도 측에 휴전을 제

의했다. 이 전쟁에서의 참패는 비동맹주의를 주창하고 있던 네루에게 큰 심

리적, 정치적 타격을 주었으며 네루가 비동맹노선을 포기하고 현실주의적 외

교정책을 택하게 되는 분수령이 되었다. 

  네 번째는 경제 전략의 수립이다. 독립 후 네루는 단지 상상으로만 장차 

인도의 강대국화를 그리고 있던 것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큰 전략을 뒷받

침할 경제계획에 대한 세밀한 구상을 갖고 있었다. 이 점에서 네루는 단기적

으로는 이상주의자로 보일지 모르나 장기적으로 볼 때는 현실주의자라는 주

장이 설득력이 있다(Nayar & Paul, p. 152). 그는 자신의 정책을 현실주의

적 입장으로 선회하자 경제적 자립을 위한 중공업 개발을 강조했다. 그의 경

제개발 목표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도

의 정치적 독립과 자주적 외교정책의 실현에 두었다. 이 같은 그의 새로운 

비전은 1956년부터 시작된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반영되었다. 지방의 

중공업 건설을 통해서 인도가 빠른 산업화를 이룰 것을 강조했고, 따라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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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분야를 강화하는 정책을 채택하였다. 

  마지막으로 네루가 취한 전략은 국제사회에서 전략적으로 자주성을 행사

하기 위한 과학과 기술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네루는 외교정책과 경제 

전략의 수행을 위하여 이른바 SAT(Science & Technology) 모델이라 불리

운 과학⋅기술정책을 네 가지 측면에서 야심차게 추진했다. 첫째는 산업화의 

시간을 벌기 위하여 광범위한 외국 공동연구망을 통한 해외기술의 무진장한 

수입전략이었다. 둘째는 필요한 기술을 선정하여 연구 개발하는 특별한 임무 

위주의 연구소 창설, 셋째는 공공분야에서 최고 연구능력을 가진 과학연구소 

창설을 통한 연구 개발 역량의 폭 넓은 확산, 넷째는 SAT 교육의 신속한 

업그레이드와 확장을 통한 다양한 연구인력의 양성 등이다. 이 같은 SAT 

모델의 수립을 위하여 예산을 GNP 대비 0.05%에서 0.31%로 600% 증가

시켰고 인력은 1950년 188,000명에서 1965년 732,000명으로 증가시켰다. 

정부의 주요 연구 개발 부서로 원자력에너지부(DAE, 예산의 33.8% 집행), 

과학산업연구위원회(CSIR, 16.2%), 국방연구개발국(DRDO, 6.5%) 등 세 

부서가 주도적으로 계획을 수행했다(Nayar & Paul, pp. 154-155).

  결론적으로 네루 시기에 적극적으로 추진된 인도의 비동맹 이니셔티브는 

내적으로는 경제적, 군사적 능력의 한계와 외적으로는 미국의 봉쇄정책에 가

로막혀 큰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다. 제3단계(1964년 네루 사망 이후~1998년 핵보유)

  이 시기는 네루 사망 이후부터 인도가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까지의 시기

로 강대국으로의 긴 준비 기간으로 볼 수 있다. 네루는 조국 인도의 강대국

으로서의 꿈을 실현시키지 못하고 사망했지만 미국과 소련 두 강대국의 어

느 한 편에 속해 종속적으로 사는 것이 아닌, 독립된 외교정책이라는 궁극적 

목표로 형성된 그의 영구적인 전략은 계속 남아 인도가 강대국의 일원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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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열정으로 작용하였다. 결국 후임 총리들에 의해서도 이 같은 네루의 

강대국 의지는 계승되었다. 

  인디라 간디 총리는 1965년, 1972년 파키스탄과의 두 차례 전쟁을 승리

로 이끌었으며 더욱이 1972년 제3차 인파전쟁에서 압도적인 승리로 동파키

스탄을 방글라데시로 분리 독립시켰다. 이로써 인도는 파키스탄으로부터 지

정학적으로 전략적 열세를 극복하고 남아시아에서 지역패권국으로서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어 1960년대 중반 인디라 간디 총리의 주도하에 녹색혁

명(Green Revolution)이 완성되어 만성적인 식량문제를 해결하였다. 또 

1974년 1차 핵실험에 이어 1998년 2차 핵실험의 성공으로 핵보유국 대열에 

진입하였다. 특히 1991년부터 시작한 경제개혁으로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하

는 등 강대국으로 부상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진 시기였다.

  네루 총리 사후 1964년 10월 중국의 핵실험은 인도의 안보에 또 한 차례 

충격을 가져왔다. 중인전쟁에서의 치욕적인 패배가 채 가시기도 전에 이루어

진 중국의 핵보유는 인도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한 것이었다. 이어서 중국의 

지원을 받는 파키스탄은 네루 사후 인도의 새로운 정치지도자에 대한 지도

력을 시험하기 위하여 1965년 제2차 인파전쟁을 일으켰다. 

  이 전쟁의 전투가 심화되면서 양측에 무기원조를 제공했던 미국은 크게 당황

하게 되었다. 미국은 파키스탄과의 동맹관계로 많은 신예무기들을 파키스탄에 원

조했고 동시에 인도에도 중인전쟁 시 많은 무기를 원조했기 때문에 전쟁의 양상

이 인도, 파키스탄 양측이 미국 무기를 갖고 싸우는 형상이 전개되었던 것이다. 

  미국이 수세에 몰린 틈을 이용, 중국은 파키스탄에 밀착하였고 소련은 인

도의 눈치를 보면서도 파키스탄과의 관계개선을 위하는 등 양다리를 걸치는 

자세를 취했다. 미국, 영국, 소련 3국은 이 전쟁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

고 결국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중재에 나서 본격적인 전투개시 15일 만인 

9월 20일 인도가 종전을 수용하고 이틀 후인 22일에는 파키스탄이 수용함으

로써 전쟁이 끝나게 되었다. 이어서 소련의 중재로 양국의 전후문제 처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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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타슈켄트 평화협상이 계속되었다. 결국 양측 모두 엄청난 피해만 입은 

가운데 무승부로 끝난 셈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소련은 이 지역의 새로운 중재자로 부상했다. 1964년 

브레즈네프가 권력을 장악한 이후 소련의 대남아시아 정책은 후르시초프 시

대의 일방적인 친인도 입장에서 중립적인 입장으로 선회하였고, 미국과 공동

으로 유엔활동을 지원하였다. 미국과 소련은 남아시아 문제에 있어서는 냉전

시대 보기 드물게 협조관계를 유지했다. 소련의 새로운 중재세력으로의 등장

은 그동안 이 지역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해오던 영국 세력의 쇠퇴를 의미하

는 것이기도 했다. 중재를 맡은 소련은 유엔과의 협조하에 우즈베크공화국 

수도인 타슈켄트를 평화장소로 제공하였다. 1966년 1월 소련의 코시킨 총리

는 인도의 샤스트리 총리와 파키스탄의 아유브 칸 대통령을 타슈켄트로 초

청, 활발한 중재활동을 벌였다. 그 결과 인도와 파키스탄은 △ 전쟁 전 위치

로의 철수 △ 포로 교환 △ 양측의 평화적인 분쟁해결 노력 등을 포함한 9

개 항에 합의하고 1월 10일 서명식을 가졌다. 협정 서명 수시간 뒤인 11일 

새벽, 서명 당사자인 샤스트리 총리가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사망하고 말았으

나 그의 후임으로 선출된 인디라 간디 총리에 의해 이 협정은 그대로 준수

되었다(Choudhury, p. 122).2)

  이 단계는 1965년과 1972년 두 차례 인파전쟁이 발발하여 파키스탄과 중

국, 인도와 소련의 협력관계가 각각 심화된 시기로서 미국은 상황변화에 따

라 그때그때 자국의 이익에 따른 관계강화를 시도해왔다. 그후 인파 양국은 

전쟁 직전까지 다다를 정도의 충돌을 몇 차례 겪었으나 양국의 교류증대로 

긴장관계가 서서히 완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2) 당시 샤스트리 내각에서 공보상을 맡고 있던 인디라 간디는 집권당인 국민회의에서 부친 자와하랄 네
루의 후광으로 총리 후보로 천거되었다. 1월 19일 모라르지 데사이 당시 재무상과 벌인 표결에서 355
대 169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콩그레스 대표로 선출되었고 1월 24일 3대 총리에 취임했다. 취임 후 그
녀는 △ 타슈켄트 협상 존중 △ 네루의 비동맹정책 계승 △ 세계은행 추천 경제정책의 수행 등 전임
자의 정책존중을 강조했다(Hardgrave, p.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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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차 인파전쟁은 1972년 총선 뒤 동파키스탄에서 서파키스탄군과 동파

키스탄 해방 세력인 ‘무크티 바하니’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 수많은 피난민들

이 인도 국경을 넘어 피난오면서 발생했다. 접경하고 있는 인도의 웨스트벵

갈주는 이들 피난민의 수가 점점 늘어 약 1천만 명에 달하자 주 전체가 경

제적, 사회적 혼란에 휘말리게 된 것은 물론 전체 인도경제까지 흔들리게 되었

다. 사태가 이렇게 전개되자 초기에는 이를 ‘파키스탄 국내문제’로 간주하여 일

체의 공식적 반응을 피하던 인디라 간디 총리도 입장을 바꿔 “파키스탄의 문제

는 또한 인도의 국내문제도 된다”며 인도개입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피난민의 인도 유입이 계속되는 가운데 양국간 소규모 무력충돌이 끊이지 

않다가 10월에는 동파키스탄과 웨스트벵갈주의 접경 부근에서 포격전까지 

벌어지는 등 확전 양상을 띠게 되었다. 마침내 11월 21일 ‘무크티 바히니’가 

다카 서남부 제소르를 공격해왔을 때 파키스탄의 야히야 대통령은 23일을 

기해 파키스탄 전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민들에게 전쟁대비를 촉구했

다. 그리고는 인도와 동파키스탄 국경에 대한 인도의 침공에 대한 반격을 구

실로 12월 3일 새벽 파키스탄 공군기들이 서북부 인도의 여러 군사목표에 

대한 공격을 개시했다. 

  그러자 인도는 다음날인 4일을 기해 육해공군을 총동원, 동파키스탄 공격에 

나섰다. 그동안 양국간 제한전 형태로 지속돼오던 교전이 전면전으로 확대된 것

이다. 당시 인도와 파키스탄의 전력은 인도가 단연 우세했기 때문에 파키스탄은 

속전속결을 위해 인도가 동부전선에서 동파키스탄 전투에 주력할 때 서부전선

을 공격해왔다. 이는 인도군 주력을 분산시킨다는 의도와 함께 만약의 경우 동

파키스탄에서 패배하게 되더라도 반대 급부로 지난 두 차례의 전쟁에서도 미해

결로 남아 있는 카슈미르를 완전 장악한다는 전략적 계산에 따른 것이었다. 그

러나 서부전선에서의 공격도 인도군의 대비로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간디 총리는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사흘 뒤인 12월 6일 그동안 보류

해왔던 독립국 방글라데시의 승인을 발표했다. 그리고 ‘번개작전(Light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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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paign)’이라고 명명된 이번 작전이 10만 명 정예 인도군과 벵갈의 무크

티 바히니 세력과 함께 합동사령부를 구성, 공동으로 작전을 전개하고 있음

을 밝혔다. 동파키스탄 전 전선에서는 잘 훈련되고 사기 높은 인도군에 의한 

기습작전이 감행되었다. 서파키스탄 전선에서는 유일한 항구인 카라치항을 

봉쇄함으로써 동파키스탄으로의 병참선을 차단시켰다(Palit, p. 76).

  인도인들의 여론도 국제사회의 해결노력이 없다면 인도가 동파키스탄을 

무력으로라도 점령해서 피난민을 돌아가게 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는 데 

모아졌다. 이 같은 주장은 여론의 뒷받침과 함께 이번 기회에 동파키스탄을 

파키스탄으로부터 완전히 분리 독립시킴으로써 그동안 동서 양쪽에 위치, 인

도 안보에 전략적 취약성을 안겨주었던 파키스탄의 힘을 결정적으로 약화시

킬 수 있다는 계산도 바탕에 깔려 있었다. ‘무크티 바하니’에 대한 인도의 

지원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이었다. 파키스탄은 그 같은 인도의 행동은 

“파키스탄의 분열을 획책하는 무력간섭”이라며 강력한 항의를 계속했으나 역

부족이었다(라윤도, pp. 79~80).

  이 전쟁의 승리와 동파키스탄의 방글라데시 분리 독립으로 인도는 그동안 

남아시아에서 파키스탄에 의한 전략적 열세를 극복하고 지역패권국의 위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또한 전후 처리에 있어서 1972년초 인도 북부의 시믈라에

서 강대국의 개입 없이 인도의 간디 총리와 파키스탄의 부토 총리가 단독 

회동하여 인도의 점령지 반환 및 9만 명에 달하는 파키스탄 포로 송환 등 

전후처리 문제는 물론 양국의 항구적인 평화방안을 합의하였다.

  인도는 이 같은 전쟁은 물론 경제위기, 정치소요, 국경분쟁, 종교폭동 등 

수많은 국내적 도전을 극복하면서 꾸준히 경제성장과 군사력 증진을 꾀해왔

다. 이 시기 인도는 지역패권국의 여세를 몰아 1974년에는 연구용 핵실험을 

성공시킨 데 이어 1998년 2차 핵실험 성공으로 핵보유국에 도달하는 등 강

대국으로의 위상에 한발짝 다가섰다. 더욱이 1991년부터 시작한 경제개혁정

책의 성공은 인도가 강대국이 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확립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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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인도의 동방정책

1. 인도의 경제정책 변화

  이 시기는 인도가 경제적 성장의 바탕 위에 본격적인 강대국 위상을 실현

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는 시기로 앞 장에서 다룬 ‘인도 강대국 전략의 변천’

의 제4단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동방정책은 인도의 강대국 전

략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장을 달리하여 다루고자 하는 것이다.

가. 인도의 신경제외교

  1990년대 초부터 인도에서는 경제정책의 개혁과 함께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외교의 전통 또한 수립되었다. 탈냉전과 더불어 세계적으로 

국제화의 물결이 밀어닥치면서 전통적인 국가의 외교는 과거와 그 양상이 

크게 달라지게 되었다. 외교부는 세계무역체제에서 법적, 제도적 프레임이 

인도의 국익에 부합하는가를 검증하게 되었다. 물론, 통상부의 일도 본 업무

인 통상정책에 관하여 다루는 일보다 다자간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것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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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게 되었다. 또 다른 경제외교의 중요한 측면으로는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특히 국가 잠재력의 해외부문을 신장시키게 되었다. 이런 모든 것들

이 개혁개방시대를 맞아 인도 외교부에 새롭게 부여된 일들이었다. 

  이와 같이 경제 개방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외교부가 국제적으로 증가한 

경제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신경제외교(New Economic Policy)’라고 불렀으

며 그 같은 업무들이 외교업무에서 가장 우선적인 업무가 되었다. 신경제외

교는 인도 외교의 전통적 원칙들과 비교할 때 많은 차이가 있는 개념이다. 

실제로 외교가의 전통은 경제적 이슈는 뒤로 돌려놓든지 중요한 정치적, 전

략적 문제의 아래 놓이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였다. 

  전통적인 외교부의 업무가 이 같은 큰 변화를 초래한 데는 1990년대 초 

싱(V. P. Singh) 총리와 찬드라 세카르(Chandra Shekkar) 총리, 그리고 라

오(Narasimha Rao) 총리 내각의 초기 6개월간 외교부 장관을 역임한 두베

이(Muchkund Dubey) 장관의 혁신적 사고에서 비롯되었다. 두베이 장관은 

외교정책에 있어서 경제적 이슈들을 초기에 발굴해낼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부서 내 경제과를 강화시켰다. 1990년에 그는 경제과 내에 경제협력관실을 

증강했다. 업무는 해외투자 프로젝트와 관련된 일에 있어 다른 부서들을 컨

설팅하는 것이었다. 이어 라오 총리의 명에 따라 외교부는 공식적으로 경제

외교를 다루게 되었다. 그때까지는 인도의 경제적 이익 증진을 해외에 펼치

는데 조직적으로 막대한 어려움이 있었다. 해외주재 인도 대사관의 통상 관

련 업무들은 통상부 소관으로 되어 있어 통상부에서 파견나온 주재관이 맡

았기 때문에 그들은 소속 부처 관련 일만 신경을 썼지 국가 차원의 경제정

책 수행에 우선권을 두는 일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WTO 뿐

만 아니라 GATT 체제 내에서의 다자간 협상에 기대했다. 

  그러던 것이 1991년 6월 라오 총리 부임 후에는 총리로부터 강한 권고 

메시지가 외교사절과 외교부에 떨어졌다. 인도의 외교관계 업무는 경제적, 

기술적 측면에 집중하라는 것이었다. 대사관들은 그들의 업무를 인도의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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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진과 인도경제 이미지의 개선으로 재조정했다. 그들은 해외투자를 인도의 

잠재력 있는 분야에 매력을 갖도록 끌어들이는 것이었다. 해외기관장은 주재

국과 경제 및 무역관계에 직접적으로 책임을 져야 했고, 외교관들은 경제 문

제에 대한 특별한 트레이닝을 받아야 했다. 즉, 국가의 모든 에너지를 경제

개혁과 개방에 집중하는 만큼 외교부서의 업무도 그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외교부 자체 내의 경제과는 가장 큰 임무로 인도의 상업이익이 국제적으

로 증진되도록 더욱 강화되었다. 1993년 경제과 내에 새로 발족한 투자진흥

팀은 해외주재 인도 외교사절에 끊임없이 개혁과제의 앞선 달성에 관한 정

보를 전달해 주었다. 이 과는 또한 인도의 경제정책에 관한 세미나뿐만 아니

라 무역 쇼와 전시를 위한 조직들을 용이하게 활용했다. 더욱이 외교부는 국

가의 경제정책에 대한 결정자들과 보다 긴밀하게 소통하였다. 주요 관련 장

관이나 내각장관을 통해 라오 총리는 외교부의 경제 관련 업무들을 확인했

다. 주로 인도의 수출이나 해외 투자, 신기술 습득 관련 절차를 세부 조정하

는 일들을 효율적으로 포함시킨 일들이었다. 최초로 외교부의 관리가 고위경

제정책장관회의나 해외투자진흥이사회 등 고위급 레벨의 경제 이슈 토론회에 

단순히 손님이 아니라 정식 멤버로 참석했다.

  많은 측면에서 인도에서 신경제외교의 공식적 추진은 국제정치의 패러다

임 변화에 관해 인도정부의 인식을 넓히는 자리로 활용했다. 라메시 타쿠르

는 인도정부의 이 같은 신경제외교정책 변화는 국가가 최고의 도구로서 군

사력과 그 주요 대상으로서 국가 안보와 함께 국제적 환경에서 주요 행위자

가 된다는 현실주의적 기본구조에서 필수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Saint-Mezard, p. 40).

  그러나 이러한 변화들은 인도가 전략적 대상 위에 경제적 힘이 우선함을 

깨닫기 시작한 것으로 1980년대 말부터 선보였다. 사실 경제적 도구들이나 

다국적 제도의 통제는 국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보다 효율적인 군사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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됨을 증명했다. 경제적 세계화는 국가의 힘이 전술지정학적 계산보다 경제적 

실행으로 한정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변화하는 

인식으로 볼 때 동아시아 국가들의 영향력 확대가 인도에 스트레스로 다가

온 것임에 틀림없었다. 결국 아시아-태평양이 특별히 경제적 역동성 때문에 

세계문제에서 보다 큰 역할을 시도하지 않을까? 간단히 말해서 인도의 정책 

결정자들은 경제적 성공은 국제무대에서 국가의 지위를 규정하는 역할이라고 

현실적으로 생각했다. 다시 말하면, 주요한 강대국이 되려는 열망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것은 국가의 번영뿐이라는 인식이 들었던 것이다. 

 

나. 인도의 경제개혁정책

  1991년 금융위기 이후 인도의 라오 정부는 만모한 싱 재무장관 주도로 

강력한 경제개혁정책을 실시했다. 라지브 간디 총리의 후임으로 선출된 나라

심하 라오 총리는 취임 후 곧바로 대대적인 ‘경제 자유화와 개방화’를 위한 

구조 조정 정책을 단행했다. 정부 규제완화를 핵심으로 하는 개혁정책의 주

요 내용은 산업인가제의 폐지, 공공부문의 민간 개방, 외국인 소유 지분 상

한의 상향 조정(기존의 40%에서 51%로), 외국 기술 협정의 규제완화, 수출

입 네거티브 시스템(Negative System) 도입, 관세율 인하, 외환과 자본시장

의 자유화, 독점 제한적 외환 관행의 철폐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인도정부가 이러한 구조조정정책을 취하게 된 배경으로 대내외적인 몇 가

지 요인들을 지적할 수 있다. 우선 외부적 요인으로서 구소련 붕괴에 따른 

정치적 충격, 경쟁국인 파키스탄과 중국의 경제 개혁 및 동남아 국가들의 활

발한 경제성장에 따른 위기감, 1991년 걸프 전쟁 이후 원유 가격 급등에 따

른 경제적 충격, IMF와 세계은행(World Bank)에 의해 주도된 개방 압력 

등을 들 수 있다. 내부적 요인으로는 라지브 간디 총리의 암살에 따른 심각한 

정치 혼란, 힌두 민족주의(Hindu Nationalism)의 대두와 아요디야(Ayodh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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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둘러싼 종교적, 계급적 갈등의 심화, 만성적인 재정 적자와 무역 적

자에 따른 외채 증가, 외환보유액 격감에 따른 외환위기, 경제개발에 필요한 

국내 자본 부족 및 취약한 기술 수준 등의 사정이 복합적으로 존재하고 있

었다. 특히 1990년에 들어 갑자기 몰아닥친 외환위기와 경제성장의 둔화는 

인도 정부로 하여금 대외무역정책을 비롯한 재정, 금융, 산업정책 등의 대대

적인 수정을 강요하였다.

  인도의 경제는 1980년대를 기점으로 크게 양분할 수 있는데 그 이전을 

경제자립기라 한다면 그 이후는 경제성장기라 할 수 있다. 독립 후 약 30년

간 전반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은 이른바 ‘인도식 사회주의’가 실험되던 시

기로 대부분의 국가 기간산업을 국가가 관장하여 식민지배로 왜곡된 경제구

조와 시장실패를 바로잡기 위하여 노력했다. 또한 외국자본에 수탈당한 경험 

때문에 외국인투자를 배척하고 수입대체정책으로 기간산업을 육성해 경제자

립을 이루고자 했다. 이 시기는 이른바 힌두성장률이라 부르는 연평균 3.5%

의 GDP 성장률, 1.3%의 1인당 GDP 성장률 등 저성장 시대였다.

  반면에 1980년대 이후 약 30년간의 후반기는 규제완화와 개혁ㆍ개방이 

추진되었고 평균 5.8%의 성장률이 실현되었으며 성장률이 매우 안정된 추이

를 보였다. 외환위기를 겪은 1991년 3%대의 성장률을 거둔 것을 포함해 모

두 2회를 제외하고는 모두 4%대를 상회하여 건실한 성장세가 지속되었다

(곽창호, pp. 36~38).

  특히 인도경제의 고도성장은 1990년대 들어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

제전반에 적극적인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면서 비롯되었다. 원자력, 철도운송 

등 공공부문과 일부 허가 대상 업종을 제외하고는 기업설립이 자유롭게 되

었고 무역과 외국인투자도 대폭 개방되었다. 이른바 ‘네거티브 리스트’에 의

한 대대적인 개방은 그 이후 연평균 8%에 이르는 고도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 기간 중 부문별 성장률을 보면 통신부문이 18.4%라는 경이적인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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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을 기록했고, 금융산업도 10.0%의 성장세를 이루었고 서비스업 성장률도 

7.1%로 높아졌으며 제조업도 6.0%대의 성장세를 보이면서 경제성장을 주도

했다. 

  인도가 2000년대 들어 높은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었던 데는 네 가지 요

인이 있다. 첫째 요인은 투자의 급증이다. 1990년대 보통 GDP의 25%였던 

투자비중이 2007년 GDP의 38%까지 상승했다. 당시 투자율 증가의 주요한 

특징은 기존 기업과 신생 기업 간의 투자 신뢰도가 높아서 새로운 공장과 

사무실 건설, 부동산 개발, 호텔, 인프라 확충 등에 자본을 투자할 모험을 감

수할 수 있었기 때문에 민간투자가 활성화된 것이었다.

  둘째 요인은 물가상승 억제정책의 성공이다. 2007~08년 인플레이션 상승

속도가 억제될 수 있었다는 사실은 곧 인도에서도 투자 친화적인 거시경제

적 환경과 정부 정책의 안정성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였다. 셋째 요

인은 저축의 증가였다. 2007년 GDP의 38%까지 투자 급증은 가계저축이 

증가했던 시기와 일치하는 것으로 해외차입금이나 기타 해외에서의 유입자본

으로 충당해야 할 투자비중이 제한적이었다는 점이다. 넷째 요인은 인도 성장 

기반의 폭이 넓어졌다는 점이다. 지난 4년간 투자와 생산량 성장세 모두가 서

비스업에서 시작되어 제조업과 기타 공업 활동까지 확산되었다.

2. 동아시아에 대한 인식 전환

  인도인들은 전통적으로 고대문명과 불교, 힌두교의 발상지로 주변 각국에 

그 영향력을 떨쳐왔기 때문에 오랫동안 ‘인도 중심적’ 사고에 빠져 있었다. 

그리고 영국을 비롯한 많은 유럽 국가들과 관계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아시

아에 대한 인식은 거의 없었다. 인도와 동남아시아의 관계는 동북아보다는 

여러 해 앞서 시작되어 1967년 ASEAN이 결성되자 인도와는 지리적 인접

성으로 많은 교류가 있게 되었다. 불교와 힌두교의 전파라는 역사적 관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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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동남아 국가들의 활기찬 경제성장과 다양한 자원 보유는 우선적으로 

인도인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인도가 동북아 국가들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1991년 4월, 경제위기로 

인도가 국가 모라토리움 단계에 봉착했을 때 가장 먼저 일본이 도움을 자청

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일본은 추가로 1억 5천만 엔의 ‘엔 에이드 패키지’를 

제공했고 이듬해 5월에는 3억 5천만 엔을 제공했다. 결국 일본은 세계 6위

의 대인도 원조 공여국이 되었다. 또한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던 한국의 눈부

신 성장 등을 인도 경제성장의 모델로 삼아야겠다는 정치지도자들의 인식도 

크게 작용했다.

  한편 동방정책이라는 용어는 인도보다 10여 년 전 말레이시아에서 먼저 

쓰였다. 1980년대 초 취임한 말레이시아 마하티르 총리는 ‘Look East’ 정책

을 통하여 2차대전 이후 폐허가 되었던 일본의 눈부신 경제성장과 한국의 

기적적인 성장 등을 지켜보면서 아시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며 자국의 

정치에 도입하면서 ‘동방정책’이라는 용어가 생기게 되었다.

  마하티르 총리는 1982년 2월 9일 쿠알라룸푸르를 방문한 캐링턴(Lord 

Carrington) 영국 외무장관에게 영국제품 불매운동의 범정부적 시행의사를 

통보했으며 같은 날 열린 말레이시아-일본 경제 협력회의(MAJECA-JAMECA) 

연설을 통해 말레이시아 국민들에게 일본인들의 근면성을 본받을 것을 촉구

함으로써 동방정책을 공식화시켰다.

  그는 고위 공무원들에게 보낸 정책 서한에서 동방정책의 목적을 언급하기

를 “동방정책은 말레이시아 발전노력의 하나로 동아시아의 급속한 경제발전

국들을 본받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우리의 관심은 근면성, 일터에서의 규율

과 통제성, 나라를 사랑하는 정신과 회사를 내 것처럼 아끼는 마음,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앞세우고, 노동 생산성과 제품의 질적인 면을 강

조하고, 효율성 증대, 노사간의 이해 조정, 개인의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장기

적인 성취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영체계와 국가 발전에 유용한 요소들이다”



42│ 부상하는 강대국 인도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

라고 주장했다.

  마하티르 총리는 자신의 저서인 ‘말레이 딜레마’를 통해 동방정책은 특히 

정신적인 요소를 강조하는 것으로 말레이 전통 사회의 경제적 낙후의 근본

적인 원인을 말레이인들의 낙천적인 민족성으로 설명하고 도전과 시련을 경

험하지 못하고 풍요로운 자연환경 속에서 살면서 그 속에 안주하고 만족하

면서 살아온 말레이인들의 게으른 속성 탓으로 지적했다. 

  그래서 마하티르 총리는 근대화에 성공한 한국과 일본을 발전모델로 하여 

말레이시아도 발전하려는 정책의 일환으로 다수 말레이인(부미푸트라)들의 

선진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훈련과 한국, 일본 두 나라와의 경제협력관계 확

대를 통해서 추진되었다. 그 후 한국과 일본은 말레이시아와 긴밀한 외교관

계를 형성했으며 말레이시아는 ‘비전 2020’이라 불리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선진국 대열 진입을 목표로 정부 주도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3. 인도 동방정책의 전개 

가. 동방정책의 태동

  인도에서 동방, 소위 동아시아에 대한 관심은 네루 시대 비동맹운동 차원

에서 협력관계를 모색했던 중국과 중인전쟁으로 관계가 소원해진 이래 일부 

동남아 국가에 국한되었을 뿐 거의 무관심한 상태였다. 다만 1980년대 초 

인디라 간디 총리는 두 번째 집권기를 맞아 동아시아 국가들이 ‘아시아의 기

적’이라 불릴 정도의 경제적 성장을 이루는 데 대해 상대적으로 ‘뉴아시아’

의 변방으로 처지고 있는 인도의 위상에 문제의식을 갖기 시작했다. 인디라 

간디 총리는 1981년 9월 중 동남아를 2주간 방문한 데 이어 일본 등 동아

시아 국가들의 경제에 대해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이어 1984년에는 나카소네 일본 총리가 인도를 공식 방문하였으며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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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답방으로 라지브 간디 총리가 1985년에 일본을 방문하였고, 1987년, 

1988년 모두 세 차례의 연속적인 방문이 이루어졌다. 그로써 연 300억 엔에 

정체되어 있던 당시 일본의 경제원조가 1986년부터는 두 배로 증가되었다. 

  이후 1988년 12월에는 라지브 간디 총리가 베이징을 방문하여 중국과의 

협력관계를 수립했으며 ASEAN과도 적극적으로 화해를 이루어 인도와 동아

시아 국가들 간의 협력이 대대적으로 증진될 양상을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1989년 선거 도중 라지브 간디의 암살과 이어서 단명의 연립정권들이 정치

적 부침을 이루면서 더 이상 동아시아와의 대외관계는 진전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1991년 6월 새로 총리에 부임한 라오 총리는 개혁개방정책을 선

언하면서 인도 국가체제 전반에 동아시아의 역동성을 불어넣을 것을 강조했

다. 인디라 간디 총리와 라지브 간디 총리 시절 오랫동안 외교부 장관을 역

임했던 라오 총리는 동아시아를 여러 차례 방문할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혁을 목격한 산증인이었다. 라오 총리는 후에 한국 

방문 중 한 연설에서 자신의 개혁정책 드라이브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은 

1996년 한국의 OECD 가입이었다고 말한 바 있다(Saint-Mezard, p. 33).

  라오 총리는 그와 같은 개혁개방 드라이브를 이끌 참모로 제네바 국제기

구의 사무총장을 역임하여 동아시아의 방문 기회가 많았던 만모한 싱

(Manmohan Singh) 박사를 재무장관으로 임명했으며 그의 개혁팀에 세계은

행에서 고위직을 맡아 동남아 저개발국들의 발전과정을 잘 알고 있던 몬텍 

싱 알루왈리아(Montek Singh Ahluwalia)를 고위 책임자로 임명했다. 현재 

총리를 맡고 있는 싱 장관은 당시 인도 개혁의 주요 설계자로서 아시아 각

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장 추세를 따라잡는 정책을 추진했다(Saint- 

Mezard, p. 35).

  이들 개혁팀은 벤치마킹의 대상 모델로 NICs3) 국가들의 경험을 선정했지

3) Newly Industrial Countries의 약자로 1980년대 경제성장을 이끌던 신흥경제국들을 가리킨다.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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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이 모델 국가들은 인도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작은 나라거나 도

시국가로 그들의 사례를 인도에 적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이 때문에 인도의 개혁주의자들은 인도네시아ㆍ말레이시아ㆍ태국ㆍ중국 등의 

투자진흥모델, ASEAN 모델, 한국ㆍ대만ㆍ일본 모델, 싱가포르 모델 등을 

다양하게 제시하였다. 

  1997년 총리에 오른 인테르 쿠마르 구즈랄 총리는 인접한 남아시아 국가

들과의 관계 개선을 밝힌 이른바 ‘구즈랄주의’를 제시했다. 즉, 남아시아 국

가들과의 관계개선을 바탕으로 동아시아의 관계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미 우호의 손길을 세계 각국에 뻗치는 프

로젝트를 시작했다. 이 프로젝트는 우리의 이웃 국가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 인도의 외교관계는 일련의 연결고리 속에서 대외적으

로 확대되고 있다. 우리는 이웃국가와 직접적으로 첫 번째 연결고리를 구성

하고 있다. 우리는 그것에서부터 모든 국가와의 관계를 다시 맺을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정책은 다섯 개의 원칙에 따라 추진될 것이다. 첫째, 

인도는 방글라데시와 부탄, 몰디브, 네팔, 스리랑카 등의 이웃국가에 아무런 

대가 없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제공한다. 둘째, 남아시아의 어떤 국가도 

다른 국가의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셋째, 어떤 국가도 다른 국가의 내

정에 간섭할 수 없다. 넷째, 모든 남아시아 국가는 반드시 서로의 영토와 주

권을 존중해야 한다. 다섯째, 우리는 평화로운 협상을 통해서 서로 간의 분

쟁을 해결해야 한다. 이 다섯 가지 원칙의 목적은 긴밀하고 특수한 협력분위

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다”(쟝사오진 pp. 223~224).

  아드바니 부총리도 2001년 3월 한 연설에서 “20세기는 서양의 것이고, 

중국은 21세기에 세계를 주도할 뜻을 품고 있다. 그러나 이번 세기는 우리 

인도의 것이다”라고 강력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장샤오진 p. 219).

에서는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가 이에 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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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동방정책의 내용 및 전개과정

  인도의 동방정책은 탈냉전시대 미국과의 경제와 안보 협력증진을 위한 새

로운 생존전략의 하나로 동아시아의 신흥경제국들과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

여 고안된 정책이다. 이는 인도의 운명이 고대로부터 아시아 국가들과 긴밀

한 교류와 협력증대에서 결정지어져 왔다는 정치철학의 배경을 갖고 있다.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인도의 동방정책은 두 단계로 추

진되었다. 첫 단계는 ASEAN과의 협력강화 차원이고 두 번째 단계는 동북

아 국가들과의 협력강화 차원이다. 따라서 첫 단계는 동남아 국가들과의 전

통적인 유대를 바탕으로 인도⋅ASEAN 관계를 돈독히 하여 ASEAN을 인

도 경제권으로 편입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실시되었으며 △ 지역협력체 적

극 참여 △ 쌍무경제협력강화 △ 고대 문화관계 회복 △ 지역안보 강화 등 

네 가지 핵심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인도의 동방정책은 공식적으로는 1994년 9월 라오 총리가 싱가포르를 방

문하여 행한 연설에서 처음 언급되었으며 이후 인도 외무부가 1995~96년 

연보에서 처음으로 인도의 주요 외교정책의 하나로 ‘동방정책’을 소개하면서 

공식화되었다(김찬완 2007, p. 3).

  따라서 1990년대 인도는 동남아 국가들과의 관계강화, 무역과 투자 확대

에 집중하였다. 그 결과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AARC: 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동남아 국가들과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1997년 벵골만연안국가협력체(BIMSTEC: 

Bangladesh-India-Myanmar-Sri Lanka -Thailand Economic Cooperation)

를 주도적으로 창설하였다. 또한 ASEAN 국가들과 개별 FTA를 추진하여 

태국, 싱가포르와 FTA를 체결하였고 2002년에는 인도+ASEAN 정상회담, 

2003년에는 ASEAN+3(한국ㆍ중국ㆍ일본)+1(인도) 정상회담을 갖는 데 성

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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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2단계 동방정책은 2003년 9월 당시 인도 외무장관 야쉬완뜨 신하

(Yashwant Sinha)가 인도-ASEAN 비즈니스회담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면

서 시작되었다. 인도에서 말하는 동방정책에서 동(東)의 정의가 “남으로 호

주에서부터 ASEAN과 북으로 중국을 포함하는 동아시아 전체를 포함하는 

지역”으로 규정함에 따라 그 대상이 ASEAN에서 동북아를 포함하는 동아시

아 전역으로 확대되었고 그 협력 대상도 순수한 경제 협력뿐만 아니라 해양

안보, 대테러 협력 등을 포함한 포괄적 안보문제로까지 확대되었다. 

  특히 이와 같은 동방정책의 의미 확대와 관련하여 싱 총리는 “동방정책은 

단순한 대외경제정책이 아니라 지구 경제발전에 있어서 인도의 위상과 세계

에 대한 인도의 비전에 있어 전략적 전환을 의미한다”고 밝히고 있어 동방

정책은 인도의 새로운 강대국 전략의 하나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2단계 동방정책은 경제적 측면에서는 한국, 태국, 일본 등 개별 국가들과

의 FTA 체결 등을 통해 제도적으로 동아시아지역 전체 그리고 개별국가들과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며 지리적 연계강화를 위한 사업들도 추진되고 있

다. 인도-미얀마-태국을 잇는 도로와 델리-하노이를 잇는 철도 등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인도 아샘주와 미얀마를 통과하여 중국 윈난성까지를 연결하는 2

차대전 당시의 스틸웰 도로를 재개하는 방안도 토의하고 있다(Haokip, p. 5).

  인도가 2단계 동방정책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지역은 한국ㆍ일본ㆍ

중국 등 동아시아 3개국이라 할 수 있다. 인도는 한국과 FTA의 일종인 

CEPA를 타결한 데 이어 일본, 중국과도 FTA 등 긴밀한 경제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정치ㆍ군사 협력도 강화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는 동아시아정상

회담(EAS: East Asia Summit)의 일원으로 참석하고 있다. 인도는 특히 동

아시아 국가들과 경제협력을 넘어 반테러, 인도적 구조, 반해적, 해상안보 문

제 등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인도 전체 교역량의 50%가 넘는 

물품이 말라카해협을 통과해 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중시하고 말라카해협과 

연결되는 벵골만과 남중국해 등에서의 해적문제와 해상안보를 위해 많은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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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와 관련해 인도는 이미 벵골만의 자국 도서인 앤다만 니코바르제도의 

포트 블레어항에 인도 극동해군사령부를 설립했으며, 1993년부터 싱가포르

와의 합동 해군훈련 SIMBEX를 계속하는 외에 2000년부터는 베트남과 합

동훈련, 2002부터는 인도네시아와 앤다만 인근해 합동 순찰, 2004년부터는 

호주, 미국과 쓰나미 구조 지역핵심그룹의 회원국을 이루는 등의 활동을 벌

이고 있다.

  특히 중국에 대한 동방정책은 양국간 중대한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

다. 1993년부터 양국간 지도자 상호방문 등의 고위급 회담이 이루어지고 있

는 것은 물론 2006년부터는 양국 고위지도자들 사이에 신뢰 구축수단 마련

을 위한 CBM(Confidence-Building Measures)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양

국간 교역규모도 매년 50%씩 증가, 2010년에는 600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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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아시아의 신강대국 전망 

1. 중국의 제한적 요소

  그렇다면 이제는 아시아에 새로운 강대국이 과연 등장할 수 있을 것인가

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기존의 강대국을 미국과 일본이라 하

고, 새로운 강대국을 중국과 인도라 가정하여 그들의 약점과 잠재력을 비교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한 세기 전 독일의 부상과 영국 내에 조성

된 그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이 세계전쟁을 일으켰던 사실을 상기한다면 정

확한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다우 존스 인덱스가 이들 4개국의 2010년과 2015년의 GDP 총액, 1인당 

GDP, 그 증가율 등을 추정 비교한 표를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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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1. 향후 5년간 4개국 GDP 비교 ❚ 

국가/구분

2010년 2015년
2010년

GDP 성장률

(%)

2015년

GDP 성장률

(%)
GDP 총액

(조 달러)

1인당

GDP

(달러)

GDP 총액

(조 달러)

1인당

GDP

(달러)

미 국 14.6 47,132 18.0 55,409 2.6 2.6

일 본 5.4 42,325 6.5 51,663 2.8 1.7

중 국 5.7 4,283 10.0 7,258 10.5 9.5

인 도 1.4 1,176 2.4 1,857 9.7 8.1

  [표 5-1]에 따르면 중국과 인도의 GDP 총규모나 1인당 GDP가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중국은 이미 GDP 총액에서 일본을 앞질렀으

며 무서운 속도로 미국을 맹추격하고 있다. 따라서 골드만 삭스의 예측처럼 

2030년대에는 중국의 GDP 총액이 미국을 초과하여 세계 1위가 될 가능성

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껍데기 규모보다 그 내용에 있다. 중국과 같은 시장친화적

인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앞으로 상당기간 국민들의 소득증가에 걸맞는 국가

의 소프트 파워 확충에 노력해야 하기 때문에 강대국 전략에 필요한 이른바 

하드 파워의 확충에 힘을 쏟기가 어렵다. 더욱이 아직도 광범위한 지역이 저

개발 상태로 남아 있는 중국의 경우 문제는 더 심각해지는 것이다. 

  또 한 가지 앞으로 중국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인구 요인이 있다. 지난 

수십 년간 중국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해온 ‘1자녀 정책’으로 인구의 노령화를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인구의 노령화는 자연스럽게 생산성 저하로 이어

지기 때문에 중국의 GDP 성장률도 어느 선 이상에 오르면 자연히 둔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중국보다 인도의 성장 가능성을 

훨씬 높게 평가하는 학자들도 있다.

  그러나 중국은 철저하게 인도의 부상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자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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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펑(朱鋒) 중국 베이징대학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중국은 한 번도 인도를 

‘위협’으로 인식해본 적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문정인, p. 246).

  중국과 같은 권위주의 정부에서는 경제발전의 정도에 따라 국민들의 기대 

심리가 높아지기 때문에 국가가 그를 충족시키기 위한 비용이 많이 드는 데 

반해 인도와 같이 광범위한 민주주의 환경은 경제발전 과정 자체가 국민들

의 컨센서스하에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국민들의 기대 심리를 특별히 맞

추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Goldstone, p. 34).

  최근 G20 정상회의를 둘러싸고 중국의 급속한 성장에 대한 경계론이 팽

배한 가운데 미국 NIC(국가정보위원회) 의장을 역임한 바 있는 조셉 나이 

하바드대 교수가 중국에 대한 과잉 두려움은 금물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은 상당한 설득력을 갖는다. 그는 G20 서울 정상회의를 앞두고 가진 

CNN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에 대해 지나친 두려움을 갖는 것에 대해 

경계를 하고 나섰다. 중국은 빠른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근본적인 

한계점 때문에 강대국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Nye, pp. 1~2).

  첫째는 정치적 불안정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현재 중국에서 공산당 

이데올로기는 거의 사라진 상태이고 집권 세력의 합법성은 오직 경제성장과 

한(漢)민족 민족주의에 의존하고 있는 매우 취약한 상태라는 것이다. 원자바

오 총리는 그 같은 체제의 허약성을 간파하고 개혁을 주장하지만 보수층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고 있다. 중국의 정치적 체제는 현재 부패 만연으로 상

처를 입고 있기 때문에 경제가 정체될 경우 정치적 소요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둘째는 중국정부가 도시중산층의 확산, 지역적 불균형, 소수민족의 적개심 

등을 아우를 수 있는 묘방이 가시화되지 않는다면 2012년 다음 지도자로 부

상하고 있는 시진핑도 중국의 정치적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셋째, 빠른 경제성장이 국내 정치 안정의 키라고 인식하고 있는 현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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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도자들은 경제에 집중하고 있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 조화로운 국제

환경은 중국의 성장을 저해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세대가 바뀌면서 권력

은 오만해지고 그들은 훨씬 탐욕스러워질 것이다.

  넷째, 이미 젊은 당원들이나 젊은 장교들은 전 지구적 재정 위기에서 중

국이 성공적으로 회복한 것은 중국정부가 강력한 정치적 역할을 했기 때문

이라는 점에 논쟁을 제기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여름 중국이 남지나해의 먼 

수역을 포함하여 ‘핵심이익지역’이라고 규정한 것에 반대하는 등 실제로 불

협화음이 많이 존재한다.

  중국의 의도가 어떻든 간에 앞으로 중국이 동아시아에서 미국을 쫓아낼 

만한 군사력을 보유할 수 있을지는 의문스럽다. 이 지역은 나름대로의 세력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많은 국가들이 미군의 주둔을 환영하

고 있다. 중국의 지도자들은 그들 자신의 경제성장 목적이나 대외 시장, 자

원확보에 의해 만들어진 제한(봉쇄)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의 반응에도 신

경을 써야 한다. 

  지나치게 억압적인 중국 군부의 자세는 이웃 국가들의 대응 연맹을 만들

어낼 수도 있다. 최근 중국⋅센카쿠 지역 해상충돌에 과잉 방어함으로써 일

본의 강경한 태도를 불러왔다. 한국, 대만, 베트남 등 해상 접경의 국가들도 

중국의 위압적인 태도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이 전 지구적 차원에서 미국의 대등한 적수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은 

아시아에서 분쟁의 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음을 뜻한다. 그러나 현재 중

국이나 미국이 공동으로 직면한 재정 안정, 사이버 안전, 기후변화 등과 같

은 지구적 도전들은 그들에게 대립 관계보다 함께 일하는 것이 훨씬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할 것이다.

  불행하게도 일부 중국인의 자기오만, 민족주의와 일부 미국인의 중국에 대

한 불필요한 두려움이 미래를 불확실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지난 15년간 

중국의 행보는 성공적이었다. 중국의 놀라운 성장의 뒤에는 많은 문제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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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일부는 과장되었다는 의심을 사는 부분도 있다. 그러나 중국경제에는 

몇 가지 극단적이면서도 예외적인 특징이 있다. 그 첫째는 수준 높은 투자다. 

공장, 건물, 인프라 및 기타 자산 등에 대한 중국의 투자규모는 GDP의 

40~45%로 다른 동아시아 국가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면서 중국의 전체

적인 성장을 견인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다.

  둘째는 중국의 가계 및 기업의 저축률이다. 일본, 한국, 타이완 등에서도 

경제개발 기간 동안 저축률이 높았지만 대부분 저축의 주체가 가계였던 데 

반해 중국의 경우는 저축의 주체가 주로 기업이라는 점이다. 총국가 저축률

은 1990년대 말부터 2005년까지 연 10% 상승해 GDP의 약 50%를 차지했

는데 상승분의 60%는 저축의 증가에서 비롯되었다. 이들은 대부분 이익이 

늘고 부채가 줄어든 기업이 해당되었다.

  셋째는 어마어마한 외환보유액이다. 2조 달러에 달하는 중국의 외환보유액

은 사상 최대의 규모이며 일본은 두 번째로 1조 달러에 달한다. 외환보유액

이 이 같이 확대된 이유는 수출과 기타 거래로 벌어들인 수입이 지출한 금

액을 크게 초과했는데도 위안화의 절상이 억제되었기 때문이다. 즉, 중국의 

국제수지 중 경상수지는 높은 흑자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 규모는 더욱 확대

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중국의 저력은 경제위기로 휘청이고 있는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세력으로 성장 가능성을 점치게 하지만 중국 내부의 문제들이 큰 변수로 작

용할 것이라는 제한적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2. 인도의 가능성

  이미 중국이 상당히 앞서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도 사회의 광범위한 민주주의적 기반과 우수한 IT 인력, 젊은 인구구성의 

역동성 등을 볼 때 장기적 관점에서 인도의 강대국 성장 가능성은 매우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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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겠다.

  먼저 인도의 강대국 부상을 예측하는 학자나 저명인사들의 코멘트를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은 “21세기의 국제체제는 

6개국, 미국ㆍ유럽ㆍ중국ㆍ일본ㆍ러시아, 아마도 인도 등에 의하여 지배될 

것이다”라고 전망했으며 탈냉전 이후 21세기의 문명충돌을 예견했던 사회학

자 사무엘 헌팅턴은 “앞으로 수십 년 내에 인도는 급속한 경제적 성장을 이

룩하여 세계문제에 있어 영향력을 다투는 주요국으로 부상할 것이다”라고 예

측했다. 또한 노르웨이 학자 요한 갈퉁은 “인도와 EU는 강대국 지위의 길로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Nayar & Paul, p. 10).

  또한 미국의 정치인 스티븐 코헨은 “인도네시아, 브라질, 나이지리아 등과 

같은 다른 미들 파워(middle power) 국가들과는 달리 인도인들은 자신들의 

조국이 국제무대에서 지도적 역할을 행사할 운명을 타고 났으며 그러한 의

무가 있다고 믿고 있다. 인도와 중국은 결국 거대한 문명을 현재화한 세계의 

유일한 강대국들이다”라고 했으며 역시 미국 국제정책센터의 셀리그 해리슨

은, “사실 인도의 강대국 지위 주장은 지도적 글로벌 힘과 남아시아나 인도

양에 국한되지 않는 지역적 영향력의 중심으로 인식하는 스스로의 이미지뿐

만 아니라 자신들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큰 문명 중 하나라는 사실에 

기원한 오랜 뿌리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인도의 강대국에의 열망은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인더스문명과 불교문명과 힌두교문명을 세계에 전파해왔다는 문화적, 철학적 

자부심에서 비롯된 인도의 강대국 의식은 늘 다른 민족에 무엇인가를 가르

치고 알려줘왔기 때문에 현 국제사회에서도 그와 같은 위상을 추구하는 다

분히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도취적인 측면도 있다. 

  그러나 현재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인도의 상황을 분석해볼 때 그것은 단순

히 인도인들의 역사적 ‘허세’라고 치부할 수 없는 이유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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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첫 번째 이유는 인도의 지정학적 상황이다. 동아시아와 중동을 잇는 

중심적 위치에 세계인구의 20%에 육박하는 세계 2위 12억 명의 인구와 다

양한 지형을 포함한 세계 7위에 달하는 광대한 국토면적 등은 21세기 세계

질서에 영향력을 행사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두 번째, 인도는 세계 정치질서에서 독자적인 이데올로기를 주장해왔다. 독

립투쟁 과정에서는 아시아의 일체성을 주장하는 ‘아시아니즘’ 운동을, 독립 이

후에는 양극체제하에서 독자적인 중립노선을 택한 비동맹주의를 이끌었다.

  세 번째는 독립투쟁을 통한 민족주의적 전통의 확립이다. 

  네 번째는 경제적 군사적 파워의 잠재력이다. 경제력은 1991년 개혁개방

정책 이후 연 7%에 가까운 높은 성장률을 기록, PPP 기준 세계 4위권 규

모로 성장했고 군사적 능력 역시 파키스탄, 중국과의 전쟁과 오랜 군사 대치

에서 세계 4위권의 군사강국이 되었다. 

  다섯 번째는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과학자와 기술자의 풀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여섯 번째는 일본 인구의 두 배 크기인 중산층 보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는 다양한 문화적 전통에서 유래한 국민적 자긍심 등이다.

  그러나 이 같이 강대국 지위에의 기대는 높은 반면에 독립 후 인도가 처

한 현실은 매우 열악했다. 경제적인 저개발, 종속적 상황, 절대적인 농촌사회 

분포, 식량부족, 87%에 달하는 문맹률 등 식민 유산은 인도 정치지도자들의 

높은 열망을 뒷받침할 수 없었다. 더욱이 파키스탄과의 분리 독립 이후 적대

적 관계 구축은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인도의 정치지도자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가안보와 다양한 내부적 혼란을 극복하고 튼튼한 국가를 세우기(nation- 

building) 위한 국가역할을 확고히 하는 것이었다.

  인도가 국제적 비난을 감수하며 핵개발에 열중했던 것은 바로 인도적 상황

에서 정치지도자들이 선택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안이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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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년 5월 핵실험 이후 인도는 경제개발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강대국으

로서의 역할을 준비해왔다. 적극적인 국제평화유지군(PKO) 파견 참여와 국

제난민의 과감한 수용, G77, NIEO, UNCTAD, G20 등 국제기구의 다양한 

참여 등은 인도의 강대국 전략의 일원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아프리카와는 

인도-아프리카포럼 정상회의(IAFS)를 통하여 적극적인 원조를 제공하는 등 

개도국들과의 관계도 강화시키고 있다. 이 같은 인도의 강대국 전략은 이제 

국제사회에서 국가 위상에 걸맞는 지위를 요구하며 유엔 안보리의 상임이사

국 진출을 목표로 다양한 외교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인도의 강대국 부상에는 많은 제한적 요인들도 산재해 있는 것이 사

실이다. 카슈미르 문제 등을 포함한 파키스탄과의 뿌리 깊은 적대관계가 핵

대치 상황에 있고, 중국과의 국경 안보문제는 가까스로 임시 봉합된 상태일 

뿐 언제든 전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또한 사회 전반의 인프

라 부족문제가 심각하며, 아직도 상존하고 있는 카스트제도와 빈곤문제 등 

국내적인 사회불안문제, 규제의 추가 완화, 주(州) 간 불평등문제 등이 그것

이다. 반테러ㆍ마약밀매ㆍ기후협약 등 국제문제의 불똥도 예상 외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인도는 많은 제한 요인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과 국제사회

에서의 역할 증대로 강대국 역할에 대한 기대가 점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

다. 40여 년 전 아시아 각국의 빈곤에 관한 연구를 통해 그들의 인구 폭발

로 인한 절망적인 상황을 ‘아시아의 드라마’에서 예측했던 스웨덴의 경제학

자 군나르 미르달은 이제 아시아의 드라마를 빈곤에 관한 연구가 아니라 풍

요에 관한 연구로 새롭게 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빌 에모트 p.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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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아시아 신강대국의 양상

  이상에서 아시아 국제질서의 변화 추이를 살펴본 결과 미국과 일본 등 기

존 강대국들의 파워는 서서히 약화되고 있는 반면 중국과 인도 등이 급격한 

경제성장에 힘입어 새로운 강대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혹자는 

이미 아시아가 다극체제로 진입했다고 말하면서 중국이 미국에 맞설 강대국

으로 부상할 가능성을 가장 높게 점치고 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아시아의 다음 강대국이 중국이냐 인도냐를 단정하는 

것은 장님 코끼리 다리 만지듯 어리석은 행위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새 강대

국의 조건이나 범위 등 기본 여건들을 폭 넓게 살펴보는 것이 순서이고 구

체적인 국가의 적시보다 앞으로의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비국가행위자들의 부상에 관한 고찰”을 지적한 미 NIC 

보고서 Global Trends의 주장은 타당성이 있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다양한 테러집단이 국제질서의 새로운 행위자로 등장한 상황에서 아시아 지

역의 국제질서를 논의하는 데 비국가행위자에 대한 고려는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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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는 알카에다 등 세계적으로 막강한 힘을 과시하고 있는 테러 단체의 

본거지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또한 이 비국가행위자에는 최

근 소말리아 인근 해역에서 악명을 떨치고 있는 해적집단, 환경이나 핵문제 

등에 강력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국제시민단체 등도 포함될 수 있다. 역사

적으로 14~15세기경 국가를 대신해 인도의 경영을 대신했던 영국의 동인도

회사와 같은 다국적기업도 그 범주에 넣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중국이나 인도의 강대국 부상과 관계없이 이 지역에서 미국의 

지위는 다소 축소될 수 있을지 몰라도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

하면 아시아에서 미국의 국익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 첨예하게 걸려 있고, 또 

일본, 한국 등 역내 많은 국가들이 미국의 국익과 궤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

이다.

  그렇다면 생각해볼 수 있는 구조는 ‘1+x’이다. 즉, 미국의 강대국 위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중국, 인도 등 새 강대국들이 공존하는 양상으로 볼 수 있

다. 이는 ‘1+2’ 형태가 될 수도, ‘1+3, 4, 5’의 형태가 될 수도 있다. 그 같

은 구도가 형성된다면 강대국의 명칭도 하나의 ‘초강대국(super power)’과 

여러개의 ‘강대국(major power)’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Brooks & 

Wohlforth, pp. 55~56).

2. 시사점: 한국 대인도 외교의 함의

  한국과 인도의 관계는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1천 년 이상의 오랜 

역사적 관계를 갖고 있지만 인도와의 본격적인 관계는 양국간 외교관계 수

립 이래 40여 년이 되고 있다.

  그런데 인도의 강대국 부상 문제를 논하기 위해서는 양국관계를 그보다 

더 이전인 한국전쟁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6⋅25 전쟁 당시 병원선

을 보내어 참전했던 것은 물론이고 그 이후에도 많은 관계가 있어 왔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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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인도는 1953년 한국전쟁 휴전 후 중립국감시단장국의 자격으로 유엔사령

부가 주관한 남북한 전장에서 송환거부포로 2만 3천 명에 대한 설득작전의 

책임을 맡은 바 있다. 인도군은 티마야 중장을 대표로 파견하여 판문점 장단

벌에서 텐트 시티를 건립하여 6개월간 양측 포로에 대한 설득작전을 벌였다. 

또한 설득작전의 관리와 수용 포로들의 치안유지를 위해 6천 명의 인도군이 

인도관리군(CFI)의 이름으로 토라트 소장의 지휘하에 파견된 바 있다

(Prasad, pp. 14~15).

  네루 총리는 후에 이 작업을 “인도 중립정책의 실험”이었다고 회고했다. 

즉, 1950년대 중반 인도의 중립정책이 구체적으로 수립되는 데 한국에서 중

립국감시위원단과 포로설득작전의 경험이 크게 작용했다는 의미다. 이같이 

한반도가 인도 강대국 정책의 하나인 중립정책을 실험하는 장이 되었다는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티마야, p. 60).

  21세기 한국과 인도의 협력분야는 특정 분야를 거론할 수 없을 정도로 모

든 분야에 걸쳐 있다. 특히 지난해 CEPA의 타결로 양국간 교역과 인적 교

류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상황에서 인도와의 협력이 가장 필요한 부분을 두 가지 측면에서 제안

하고자 한다. 첫째, 인도양 전략에 있어서의 협력이다. 인도양은 한반도에서 

지리적인 거리는 많이 떨어져 있지만 우리의 생명선이나 다름없는 원유수송

로와 무역선들이 지나는 통로이기 때문에 특히 중요하다. 더욱이 소말리아 

인근의 해적 출몰과 같이 우리 상선이 직접적으로 위협받는 상황에서 인도

양 전략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인도는 인도양의 중심국으로 인도와의 긴밀

한 군사적 협력을 통해서 우리의 해상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인도양 해상협력에는 기존 SAARC나 BIMSTEC과 같은 지역 

국제기구의 참여도 포함된다. 이 협력에는 다양한 전술적, 전략적 방법이 있

겠지만 SAARC의 경우 ASEAN의 경우를 원용하여 SAARC+1의 형태를 

추구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또한 BIMSTEC과의 협력이 원활할 경우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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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동북아지역의 건설과 미얀마, 라오스 등 동남아 오지의 건설 프로젝트 등

에 한국 참여의 길이 넓어질 것이다.

  두 번째는 인도 비동맹정책의 역사적 뿌리를 양국 정부가 함께 공유하고, 

추적하고, 기념하는 활동의 협력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6⋅25 전쟁 

때 참전했던(병원선이건 포로 감시역이건) 한반도 주둔 경험이 있는 인도군

이 6천 명을 넘는다. 네루 총리의 지적대로라면 이들은 모두 네루 총리의 

‘중립정책의 실험 조교’였던 셈이다. 

  따라서 이미 고령이 되었겠지만 한국전 참전 경험이 있는 인도군 생존자

들을 추적하여 그들에게 보은의 표시를 하고 그들의 증언을 채취하고 참전 

기록들을 모아 기록을 남기고, 비동맹운동의 실험자이자 창시자로서 명예를 

안겨주는 등의 활동은 한국과 인도가 보다 심증적으로 가까워질 수 있는 좋

은 방안이 될 것이다. 특히 네루 비동맹주의의 기원에 대한 공동연구 수행은 

양국의 정치적, 사상적 측면의 협력까지도 가능하게 하는 분야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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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A Study of India’s Strategy as a Major 
Power in the Asian Century

Yoon Dho Ra

International order in East Asia predicts two kinds of changes after the 

fall of cold war era. The first change is decrease of the power of the 

traditional super powers, U.S.A. and Japan. The other is increase of the 

power of the emerging market countries, China and India, which marked high 

economic growth rate repeatedly. 

Especially China is called a member of G2, owing to rapid economic 

growth and big economy entities. China is also emerging in international 

system as a major actor, shouldering to U.S.A. India is only running after 

China. India has been developed over 8-9% growth rate annually in the 

2000s catching up with China. After getting America’s recognition on India’s 

nuclear by bilateral agreement between America and India in 2005, India is 

seeking permanent seat in UN Security Council and enlarging the inter-

national working area.

Though China is far ahead than India in the competition of two rivals, 

but India has more positive factors than China fundamentally. Such as 

democratic system, big portion of economically active and skilled pop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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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herited national pride, etc. It is predicted that india will be a major power 

more faster than China in the end of 21st century.

The purpose of this thesis prove the possibilities of India’s emerging as 

a major power. India has developed her own major power strategies for her 

long history, which are divided 4 steps. The first step covers from the 

sprouting of Indus civilization to the spreading their Buddism and Hinduism, 

and Indo-Centric tradition. The second step covers the whole process of 

independent movement under the British colonial rule. The third step covers 

the period of under the Nehru’s Non-alignment Leadership. The last step 

covers post-Nehru era, which is summerized ‘New Economy Poicy’ and 

‘Look East Policy.’

The possibilities of india’s emerging as a major power were predicted in 

the conclusion part. Finally two predicts have been drawn from this study, 

one is the possibilities of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emerging instead of 

any country as a major power. The other is that the world will long remain 

a ‘1 + x’ world, with one superpower and x number of major powers. Under 

the situation, no other country will match the United States’ combination of 

wealth, size, technological capacity, and productivity in the foreseeabl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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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인도 중산층의 탄생과 성장

이옥순

  1991년 신경제정책(NEP) 실시 이후 인도는 중국과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 성장세를 기록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하였다. 11억 명이 넘는 거대

한 인구를 바탕으로 한 강력한 소비 수요는 2008년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경제위기 속에서도 인도의 경제를 긍정적으로 견인했다. 특히 최근 더욱 급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인도 중산층은 인도의 소비를 이끄는 핵심적인 주체

로 자리잡았다.

  영국의 식민통치시대에 탄생한 인도 중산층은 1990년대 경제개방 이후 고

학력을 바탕으로 IT 산업, 서비스업, 그리고 전문직에 종사하는 이른바 ‘신

중산층’이 등장하면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높

은 임금을 바탕으로 소비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낼 정도로 강한 소비 

성향을 자랑한다. 이들은 가격만이 아니라 품질과 브랜드 등 다양한 기준을 

통해 제품을 선택하며, 값비싼 수입명품에 대한 소비도 주저하지 않는 점에

서 이전의 중산층과 구별된다.

  신흥 중산층은 향후 인도시장에 진출할 한국기업의 주된 대상이 될 것이

나 지금까지 그들에 대한 연구나 보고서는 많지 않았다. 인도시장에 진출하

여 중산층 공략에 성공한 여러 기업의 사례를 살펴본 본 보고서에 따르면, 

신흥 중산층은 가격이 높더라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는 브랜드와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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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도를 반영한 현지화한 제품에 대해 강한 구매성향을 드러낸다. 하지만 

중산층의 잠재 수요만을 보고 진출한 기업들은 진입 초기부터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 

  따라서 인도에 진출하려는 한국기업들은 인도 중산층과 그들을 기반으로 

하는 거대시장에 대한 막연한 환상을 지양하고 유통망 확보, 사후 서비스 제

도 마련, 지속적인 시장조사 등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비록 까다로운 선행조건이 요구되지만 인도 중산층은 분명히 

한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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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인도는 1991년부터 본격적으로 경제 개혁과 개방을 선택한 이래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기록하는 국가 가운데 하나로 자리매김하였다. 이러한 

성장세는 2008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미국발(發)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금융위기로 야기된 세계적인 경제침체 속에서도 큰 타격을 받지 않고 유지

되었다. 인도는 주요 국가들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2008년 4/4분기에도 

5.8%의 성장률을 기록하였고,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주춤했던 예전의 성장

세를 급속하게 회복하고 있다. 이미 2009년 4/4분기에 9%에 가까운 경제성

장률을 보인 인도는 2010년 1/4분기에도 8.6%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여 본

격적인 경기확장 국면에 진입하였다. 이러한 빠른 경기 회복세로 경기 과열

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등장하였고, 실제로 물가상승률이 정부의 예상치를 크

게 웃도는 10% 수준을 기록하자 인도정부는 금리를 인상하여 본격적인 출

구정책(exit policy) 기조로 전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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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1. 인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추이(2007~09년) ❚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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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ADB(아시아 개발은행), Asian Development Outlook 2010.

  인도의 빠른 경제성장세와 외국인직접투자(FDI)의 증가는 국내의 고용사

정을 크게 향상시켰고, 인도국민의 소득을 전반적으로 증대시켰다. 특히 외

국계 정보통신⋅금융사업의 급속한 투자와 성장으로 고소득 직종의 일자리가 

크게 늘어나면서 인도에는 전통적 중산층과 여러 면에서 다른 신흥 중산층

이 성장하였다. 이들 계층이 새로운 소비 패턴을 만들어내면서 인도는 세계

에서 가장 매력적인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1) “새롭게 부상하는 인도 중산

층의 독특한 취향과 욕구를 이해하지 못하는 기업은 지금으로부터 20년 후 

중국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성장의 기회를 가지고 있는 5억 명의 시

장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라는 한 언론기사의 문구는 중산층이 주도하는 

인도 소비시장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2) 

  인도경제의 급성장으로 인도와 한국의 경제협력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었다. 2000년대 이후 양국간의 교역은 급속도로 늘어났고, 2000년 약 20억 

달러를 기록한 양국 교역규모는 2009년 약 122억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다. 

1) 한 보고서에 의하면 인도 가정의 평균 가계 소득은 20년 이후 지금보다 약 3배로 커질 것이며, 이로 
인해 인도는 전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큰 소비시장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측하였다(McKinsey Global 
Institute(2007), The ‘Bird of Gold’: The Rise of India’s Consumer Market, pp. 11-12).

2) Businessweek(2007),“Next Big Spenders: India Middle Class.”(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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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2009년 8월 7일 공식서명이 완료되어 2010년 1월부터 발효된 한⋅

인도 포괄경제동반자협정(CEPA)으로 양국의 경제적 교류는 크게 늘어날 것

으로 예상되며, 특히 한국기업의 대인도 투자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

왔다. 인도 중산층이 한국의 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주요 소비자가 된 지도 오

래 되었다.

  인도가 한국경제에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부각되지만 아직까지도 인도 소

비의 핵으로 떠오른 인도 중산층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나 보고서는 국내에 

많지 않다. 물론 현대자동차, LG전자와 같이 일찌감치 인도에 진출한 대기

업의 경우 그들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인도시장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인도시장에 진출하려는 중소기업들이 참고할 만한 인

도 중산층에 대한 정보는 여전히 부족하고. 많은 어려움을 야기할 가능성

이 있다.

  이 보고서의 목표는 거대한 인도시장의 새로운 소비층으로 떠오른 인도 

중산층의 탄생과 성장을 역사적으로 살펴보고, 오늘날 인도 중산층의 다양한 

현상을 추적하여 소개하는 것이다. 즉, 영국이 통치한 19세기에 새로 탄생한 

중산층이 독립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한 역사와 1990년대 후반 경제개

방화 이후에 급속히 증가한 신흥 중산층의 변화를 다각도로 추적하여 인도

에 진출하는 기업들에 사전정보를 제공하고, 한국과 인도의 경제적 동반자관

계를 다지는 데 일익을 담당하는 자료로 활용되는 것이다. 

  본 보고서는 총 다섯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

서는 인도 중산층의 정의와 그 규모를 살펴보고, 18세기 말부터 형성되기 

시작한 인도 중산층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파악한다. 또한 1990년대 초부터 

실시된 신경제정책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신중산층의 형성과정을 알

아본다. 제3장에서는 이렇게 성장한 신중산층이 기존 인도의 계층과는 다른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중산층의 소비성향을 통해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본다. 한편 제4장에서는 실제로 인도 중산층을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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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진출한 기업, 특히 진출에 실패한 기업의 사례도 포함하여 분석함으로써 

향후 진출할 기업에 반면교사가 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통해 보고

서를 종합적으로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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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인도 중산층의 형성과 성장

1. 인도‘중산층’의 정의와 규모

  중산층(middle class)이라는 용어는 일상생활과 언론매체, 학술 연구에서 

빈번하게 사용된다. 그러나 그 정확한 의미와 개념은 아직도 정립되지 않고 

다양한 관점에서 사용되고 있다. 중산층은 국가마다 개념화되는 역사적 과정

과 정책적 함의에 따라 상이한데, 그 이유는 각 국가가 처한 환경과 내재적 

특성이 상이하고, 경로의존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3) 한국의 경우에는 중간 

이상의 소득집단,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 소유자, 고학력 화이트칼라 집단 

등 사용되는 맥락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중산층이 사용된다.4) 경제개발협력

기구(OECD)는 한 국가의 중위소득(상위 소득 50%)의 50~150% 범위 안에 

속하는 소득을 가진 집단을 중산층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인도에서도 중산층에 대한 정의는 분명하지 않다. 중산층이라는 단어가 소

3) 조동기(2006), ｢중산층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주관적 계층의식｣, 󰡔한국인구학󰡕, 제29권, 3호, pp. 
89~90. 

4) 조동기, 앞의 글, p.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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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별 구분뿐만 아니라 사회 계층과 구매력 등 다양한 기준으로 정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베테일레는 인도의 중산층을 정의하는 단일한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5) 이렇듯 인도의 중산층을 정의하는 기

준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규모도 큰 차이를 보여 학자와 연구기관에 따라 

적게는 3천만 명에서 많게는 3억 명 이상으로 다양하게 추정된다. 

  인도의 중산층을 정의하는 주요한 기준으로는 ① 소득수준, ② 소비수준, 

③ 사회, 인구학적 특성 등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소득수준

을 이용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1985~86년 회계연도 당시에 인도정부는 중

산층을 가계의 연간소득이 4만 5천 루피(RS, 한화 약 114만 원)에서 20만 

루피(한화 약 506만 원) 사이에 속하는 계층으로 규정했다.6) 이러한 기준을 

현재에 적용하면 인도 인구 중 약 7억 6,000만 명이 중산층에 속하게 된다. 

그러나 오늘날 이 정도의 소득수준은 소득상승층(Aspirers) 혹은 빈곤층

(Deprived) 가운데 상층부에 지나지 않는다. 세계은행(World Bank)은 2005

년 인도의 중산층을 약 2억 6,400만 명으로 추정하였다. 이는 70개 개발도

상국의 평균 빈곤선(poverty line)을 하한선으로, 미국의 빈곤선을 상한선으

로 기준한 것이다.

  소득이 아닌 소비수준으로 인도 중산층을 추정하는 경우도 있다. 인도의 

영어뉴스채널 CNN-IBN은 소비성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인도 전 국민

의 약 20%(2억 명 이상)가 중산층에 속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7) 이 조사

에서 중산층 가정의 기준이 된 항목은 자동차(또는 오토바이), 컬러텔레비전, 

전화기의 소유 여부였다. 한편 라마 비자푸르카르(Rama Bijapurkar)는 소비

5) Andre B(A. Bet ́́èille)éteille(2001),“The Social Character of the Indian Middle Class,”in Imtiaz 
Ahmad and Helmut Reifeld eds., Middle Class Values, Social Science Press, p. 77.

6) 2010년 8월 4일 기준으로 1루피는 한화로 약 25.31원이다. 

7) Deutsche Bank Research(2010), The Middle Class in India: Issue and Opportunities, 02. 
15,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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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향을 보다 추상화하여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국제적인 상품을 소비할 

수 있는 인구, 중간 가격이나 널리 알려진 생활필수품을 구매할 수 있는 인

구, 브랜드가 있는 소비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인구 등으로 나누었다. 이러

한 기준으로 그는 인도의 중산층을 최소 1억 명에서 최대 3억 7,500만 명으

로 추산하였다.8) 

  사회, 인구학적으로 구분된 인도의 중산층은 화이트칼라 노동자들을 포함

하는 일련의 전문가 집단이며 교육과 기술이라는 인적 자본을 소유한 사람

들이다. 인도사회에서 신경제정책(New Economic Policy)이 시행된 이후에 

급격히 성장한 계층으로 ‘극소수의 부유⋅엘리트 계층/절대 다수의 빈곤층’

이라는 기존의 이분법적 구도는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다른 나라에서 그랬

던 것처럼, 중산층의 존재는 인도사회에서도 자본주의를 보다 확대재생산하

는 중요한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 즉, 임금노동자들인 이 계층은 시장경제와 

경제자유화를 신봉하기 때문에 선거에서 자신들의 경제철학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정당과 정치인을 선호하는 것이다. 

  중산층을 추정하는 여러 가지 기준 중에서 인도의 중산층을 추정하는 기

준으로 가장 흔히 사용되는 것은 인도 국가응용경제연구위원회(NCAER)가 

시도한 소득에 따른 분류다. 이 기준에 따르면, 연간소득이 1백만 루피(한화 

약 2,500만 원)이상인 가구는 부유층, 20만 루피(한화 약 506만 원)에서 1

백만 루피 사이는 중산층, 연간 소득 9만 루피(한화 약 140만 원) 이하는 

빈곤층이다. 이 기준에서 흥미로운 것은 중산층과 빈곤층 사이에 위치한 계

층을 상승열망층(Aspirers)으로 규정한 점이다. 

8) Rama Bijapurkar(2007), Winning in the Indian Market: Understanding the Transformation of 
Consumer India, John Wiley & Sons, pp. 6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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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1. 인도 각 계층별 소득 기준과 인구 추정치 ❚ 

(2005년 기준)

소득 계층 소득 범위
인구

(추정치)
소득 계층 소득 범위

인구

(추정치)

부유층
1백만 루피 

이상

100만 명 

미만
상승열망층

9만 ~ 
20만 루피

약 4억 5천만 명

중산층
20만 ~ 

100만 루피
약 5천만 명 빈곤층

9만 루피 

이하
약 6억 명

자료: KOTRA(2007); McKinsey Global Institute(2007).

  인도 중산층의 존재를 국제적으로 소개한 맥킨지 글로벌 연구소(McKinsey 

Global Institute)는 인도 NCAER의 기준을 차용하여 2005년 기준으로 중

산층 인구를 인도 국민의 약 5%인 약 5천만 명으로 추정하였다(표 2-1 참

고).9) 이 기관이 추정한 인도의 중산층은 앞서 언급한 개별연구나 언론기관

의 추정치보다 크게 적은 규모다. 그러나 맥킨지 연구소의 발표에서 주목할 

점은 인도 인구가 중산층으로 편입하는 속도일 것이다. NCAER의 기준을 

적용한다면, 인도 인구의 13~15%인 1억 5천만~1억 7천만 명이 중산층에 

해당된다. 더욱이 2015년에는 총 인구의 약 19%인 2억 4천만 명, 2025년

에는 총인구의 41%인 약 5억 9천만 명이 중산층에 편입될 것으로 예상되었

다(그림 2-1 참고). 다음 장에서는 이렇게 급성장하는 인도 중산층의 탄생을 

역사적으로 추적할 것이다.

9) McKinsey Global Institute(2007. 8), McKinsey Quarterly: Tracking the Growth of India's Middle 
Class,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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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2. 인도 중산층의 비율과 해당 인구수 추이 ❚

자료: McKinsey Global Institute(2007).

2. 독립 이전 중산층의 형성과정

가. 영국의 식민통치와 중산층의 형성

  이 장에서는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던 19~20세기에 탄생한 인도 

(구) 중산층의 성장을 다각도로 분석한다. 인도에서 중산층의 탄생은 1757년 

영국의 동인도회사가 인도 동부지방인 벵골에서 군사적 승리를 거두고 정치

적 지배권을 확보하면서였다. 그러나 인도의 발전보다 그 이용에만 관심을 

가진 영국 식민통치하의 인도사회는 농업사회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였다. 

즉, 농업이 기반인 촌락공동체 안에서 생산하고 소비하는 자급자족형 모델을 

유지한 것이다. 인도에서 영국 식민주의가 종말을 고하기 직전인 1940년, 농

업부문에 종사하는 인도인구는 여전히 70%였다. 1차산업에 종사하는 인구의 

비율이 총인구의 75% 이상인 사회를 전통사회로 정의한 경제학자 로스토우

의 기준을 따르면, 인도는 여전히 근대화를 이루지 못한 전통사회였다. 

  그러나 인도사회에서도 위로부터 부과된 식민통치의 여파로 인해 비록 작



84│ 부상하는 강대국 인도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

지만 분명한 사회 구조적 변화가 일어났다. 영국의 지배 이후 영국 출신 상

인과 은행가들은 새로운 지배자에게 재정을 지원하며 변화의 흐름을 주도했

고,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중산층이 등장한 것이다. B. B. 미스라(Misra) 교

수는 독립 이전의 인도 중산층을 ① 상업 중산층, ② 산업 중산층, ③ 토지 

중산층, ④ 고학력층⋅전문가 집단 혹은 교육 중산층으로 구분하였다.10) 관

련연구에서 권위를 가지고 있는 미스라의 연구를 중심으로 당시 중산층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상업 중산층

  18세기 중엽에 시작된 상업중산층의 형성은 1833년 영국 동인도회사의 

독점무역이 폐지되고 경쟁을 통한 무역이 가능해지면서 본격화되었다. 여기

에 자유방임주의(laissez-faire)적 경제모델의 도입과 사유재산에 대한 법적 

보장, 대량생산체제와 근대 사회간접자본의 발전이 무역과 상업을 통한 이윤

추구의 기회를 확대하여 이들 계층의 발전을 가속화하였다. 상인 카스트(바

이샤, vaisyas)인 이들 계층은 영국이 인도에 진출한 이후 동인도 회사와 물

품 생산자 사이의 무역중개로 생활을 영위하였다. 18세기 동인도 회사 감독

관 제임스 렌넬(James Rennell)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벵골지역에만 이러

한 무역중개인들이 1,000여 명 정도 상주하였다. 이들 가운데 대다수는 영어

로 의사소통을 하였으며, 때로 유럽인의 통역관으로 활동하였다.11) 이들 외

에 영국에 고용되어 회계업무를 담당한 경리(cashier)도 존재했다. 당시 유통

되는 화폐가 지역마다 달랐기에 적정한 교환가치를 산정하여 유통시장의 교

란을 방지한 이들은 동인도회사에게 필수적인 존재였다. 원재료를 구입하여 

10) B. B. Misra(1961), The Indian Middle Class: Their Growth in Modern Times, Oxford University 
Press. 

11) B. B. Misra, 앞의 책, p.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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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으로 생산한 뒤 동인도회사에 판매한 파이카(Pykar)나 무역중개 알선을 

책임진 달랄(Dallal)도 이 계층에 속했다. 

  이러한 상업 중산층들은 동인도회사의 무역량과 영토가 크게 증가하면서 

함께 발전하였다. 더욱이 법에 의한 통치와 사유재산제가 확립되면서 이들 

계층은 보다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영위하였으며 1833년 동인도회사의 무역

독점과 무역제한규정이 폐지되자 이들의 무역 중개 수입은 더욱 증가하였다. 

1834~35년에 비해 1849~50년 인도의 수입과 수출이 약 2.2배 증가했다는 

사실은 인도 무역의 성장으로 인한 관련 업계의 수입 증가를 추론할 수 있

는 자료다. 그러나 무역액의 성장세와는 달리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인도인

들의 수는 그다지 늘어나지 않았다.

2) 산업 중산층 

  상업 중산층에 비해 대규모 산업시설을 기반으로 하는 인도산업 중산층의 

발전은 상대적으로 더뎠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인도사회가 여전히 농업

중심의 생산양식을 유지하고 있었고, 그나마 생산되고 있던 공산품의 생산양

식은 전근대적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동인도회사가 인도에 진출

한 초기에는 인도 상인들이 무역의 중개와 직접적인 상품생산에 참여했으나 

그들은 산업경영자보다 상업중개자의 성격이 더 컸다. 인도의 근대 산업시설

의 형성은 동인도회사에서 근무한 영국인 서기(civil servant)들과 유럽자본

가들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인도인들에게 대규모 산업시설에 자신의 

자본을 투자하는 것은 당시 인도의 기술수준으로 대단히 위험했기 때문이다. 

인도인이 경영하는 기업이 형성되기 시작한 때는 19세기 중엽으로 초기에는 

벵골인과 페르시아계 인도인이 투자에 앞장섰다. 

  산업시설에서 최초의 인도인 자본이 투자된 사례는 1836년 드와르카나트 

타고르(Dwarkanath Tagore)가 영국에서 제탄장비를 수입하여 현재 네팔에 

속해 있는 라니간즈(Raniganj) 지역에서 채광사업을 시작한 것이다.12)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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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베이의 페르시아계 투자가 카바스지 바나지(Cavasjee Banajee)는 1845년 

방직과 방적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자금부족으로 실패하였다. 이후 봄베이를 

중심으로 소수의 방직산업자본가들이 등장했으나 식민치하에서 전반적인 기

술과 자금부족으로 상대적으로 발전 속도가 느렸다. 

3) 토지 중산층 

  토지를 기반으로 하는 중간 계층의 존재는 이전 무굴제국 시기에도 주로 

북인도 지역을 중심으로 존재하였다. 대규모 혹은 중간 규모의 토지를 소유

한 이들은 지역에 따라 탈룩다르(talukdar), 자민다르(zamindar) 혹은 자긴다

르(jagindar)라고 불렸다. 이들은 실경작자에게 토지를 불하하여 일정부분의 

수입을 징수하고, 국가에 대한 납세를 통해 자신들의 토지지위권을 확보하였

다. 그러나 영국 통치 이전까지 이러한 소유권은 법 혹은 제도를 통해 명확

하게 규정되지 않았는데, 그들의 토지는 언제든지 국가에 의해 줄어들거나 

심지어는 몰수될 수 있었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정치력이 지방에 까지 미치

지 못했던 시기에는 봉건 지주의 역할을 하기도 했다.13) 이러한 불명확한 

토지 소유권은 동인도회사가 인도에 진출하면서 점차 성문화⋅법제화되었다. 

즉, 영국인들이 점차 식민지를 넓히게 되면서 그 지역에 설치한 관료기구는 

이전 지배자들과 같이 원활한 납세를 도모했다는 점에서 목적은 동일하나 

납세를 행사하는 과정에서는 보다 정형적인 제도를 통했다는 것이다. 영국 

지배 초기에는 이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농민들에 대한 직접징수가 아닌 

자민다르와 같은 토지 보유계층의 권리를 인정해주고, 그들을 매개로 하여 

징수하는 체제를 유지했다. 

12) 이후 그는 제당사업과 아마섬유(flax)생산 산업으로 사업을 확장시켰다. 

13) Jawaharlal Nehru(1946), The Discovery of India, Oxford University Press; 김종철(역)(2003), 󰡔인
도의 발견󰡕, 우물이있는집, p.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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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중간계층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던 남인도지역을 점차 장악하면서 

이 제도의 적용은 어려움에 부닥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

해 이른바 라이야트와리제(Raiyatwari Settlement)가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징세 과정에서 정부와 경작농민 사이의 직접적인 교섭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자민다르와 같은 중계자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과 세액이 영구적으로 고정

되어 있지 않고 일정 기간(보통 30년)마다 개정된다는 것이 이전과는 달랐

다. 거듭되는 전란과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북부인도에서 황폐해진 곳이 크

게 늘어나, 예전제도와 같이 중간 지주층을 통한 세금 징수가 불가능해진 곳

들도 많아졌다. 그러나 모든 농민들과의 협상을 통한 징수도 불가능했기에 

일반적으로 하나의 마을을 단위로 하여 마을 내 토지와 관련된 모든 이익 

보유자들을 조사한 다음, 그 중 몇 명을 지주, 즉 담세 책임자로 선출하여 

이들과 개별 농민 사이를 중개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그 결과 다양한 출신의 인물들이 지주로 등장하면서 그 수도 크게 늘어났

다. 일례로 벵골지역에서는 대토지를 보유하던 자민다르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자 소규모 토지를 지닌 지주들이 크게 늘어났다. 1772년 해스팅

(Hasting)지사 시절 100여 명 수준이던 지주들은 1872년 15만 4,200명으로 

급증한 것이다. 반면에 1인당 토지 규모는 크게 줄어들었는데, 1872~73년의 

벵골행정 보고서(Bengal Administration Report)에 의하면 20,000에이커(약 

81km²) 이상의 토지를 보유한 대지주는 전체 지주의 약 0.53%에 불과했고, 

절대 다수(89.44%)는 500에이커(약 2km²) 미만의 토지를 보유하였다.14) 영

국 지배하에서 토지제도의 또 다른 변화는 납세자가 곧 토지소유자라는 개

념의 도입이었다. 그 결과 지세를 납부할 수 없는 토지소유자들은 법적 절차

에 따라 토지 소유권을 박탈당했다. 이로 인해 도시민들에게 토지를 보유하

여 지주로 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즉 해외무역과 금융을 통해 부

14) B. B. Misra, 앞의 책, p.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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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축적한 도시에 거주하는 상업중산층들이 소유권을 박탈당한 토지를 구입

하여 부재지주로 성장한 것이다. 

나. 교육 중산층의 등장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인도 중산층의 탄생은 교육 중산층의 등장을 의

미한다. 이들이 중산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클 뿐만 아니라 후

일 등장하는 신중산층과의 성격과도 일맥상통하기 때문이다. 이들 교육 중산

층은 교육제도와 자본주의의 영향으로 전문지식과 영어를 습득하여 당시 새

롭게 등장한 전문직군에 속한 계층으로 영국의 지배가 본격화되면서 교육을 

받을 기회의 자유를 근간으로 하는 전국단위의 표준교육이 보급되면서 등장

한 새로운 계층이었다. 특히 19세기 중반부터 성장을 거듭한 대학은 새로운 

엘리트 계층을 다수 배출했다. 교육 중산층들은 자유주의에 물든 지식인과 

법률가 그리고 영국 식민정부의 하위관료층에 고용된 공직종사자들로 구성되

었다. 

❚ 표 2-2. 교육기회의 확산(1902~42년) ❚ 

구분 1902년 1912년 1922년 1932년 1942년

대학교 재학생

(명)
23,009 36,284 59,595 100,450 165,422

대학 증가율(%)
(1902 = 100)

- 158 259 424 719

초등교육 증가율(%)
(1902 = 100)

- 162 268 339 393

자료: 4th, 6th, 9th, 10th Quinquennial Review 1897~1902, 1907~1912, 1927~1932; Decennial 
Review 1937~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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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적인 사상과 근대적인 사상, 보수적 계층과 개혁적 계층의 대위인 이

들 새로운 계층은 학자들에 따라서 인텔리겐챠(Cristine Dobbin), 근대 지식

인(Edward Shils), 엘리트(Anal Seal; Broomfield) 등 다양한 개념으로 정

의되었다. 앞에서 인용한 미스라 교수는 근대교육을 이수한 이들을 중간계층

이라고 불렀다. 어떻게 불리던 간에 이들 계층은 도시에 거주하는 상층 카스트 

출신으로 영어로 대학교육을 받고 전문직에 종사한다는 공통점을 소유하였다.

  대학교육은 아니더라도 영어가 교수언어인 중등학교에서 수학한 인도인 

학생의 증가도 주목할 만하였다. 1881년에 이미 영어로 가르치는 중등학교

의 수가 2,000여 개를 넘어섰고, 거기에서 약 15만 명의 학생이 공부하였다. 

인도의 민족운동이 거세진 1920년대 이후에도 이러한 발전은 지속되었다. 

영어로 가르치는 중학교는 1922년 26만 4,158개교로 전체 학교의 22.7% 

였으나 그보다 20년 뒤인 1942년에는 65만 8,629개교로 전체의 45.4%에 

달했다.15)

  영어와 교육으로 무장한 이 시대의 중산층은 사회, 경제적 개혁을 지지하

고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인도사회를 전통사회에서 근대사회로 변

모시킨 주역들이었다. 대개 전통사회에서 근대사회로 넘어갈 때는 엘리트 구

조가 바뀌게 마련이지만 인도의 경우에는 엘리트 구조가 민주화되지 않았다

고 볼 수 있다. 기존의 엘리트층인 상층 카스트 출신이 새로운 엘리트로 이

동한 것이다. 이들은 다음 장에서 설명할, 1990년대 이후 경제개방 이후에 

등장한 신흥 중산층과 구분되어 전통적인 중산층으로 불리고 있다.

  1885년에 창설되어 이후 인도 민족주의 운동의 구심체가 된 인도 국민회

의(Indian National Congress)가 주최한 연례회의의 참석자들을 살펴보면 

새로운 계층의 ‘계속성’이 명백하게 드러난다. 1892~1909년, 국민회의의 연

15) Quinquennial Review 1932-37, p. 77; Decennial Review on the Progress of Education in India 
1937-47, p.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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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회의 참석자 가운데 약 40%(1만 3,839명 중 5,442명)는 변호사 등 법률

관련 종사자였다. 그 다음은 지주(2,629명)와 상인(2,091명)이었고, 저널리스

트, 의사, 교사 순으로 이어졌다.16) 이들을 카스트로 구분하면, 5,523명이 

브라만(약 40%), 브라만이 아닌 다른 카스트 힌두 6,860명 그리고 무슬림이 

912명이었다.17)

  반영단체인 인도국민회의에 직접 참여할 수 없는 엘리트의 성분을 살펴보

아도 결과는 유사하다. 1887년 인도 공직위원회의 발표를 보면, 정부 산하 

법률직과 행정직에 근무하는 힌두 1,860명 중 브라만 904명, 가야스타 454

명, 크샤트리아 147명 등 대다수가 상층 카스트였고 하층 수드라 출신은 겨

우 146명에 지나지 않았다.18) 1901년, 전체 인구의 13분의 1에 불과한 브

라만은 관직의 60%를 차지했다. 마드라스 지방의 경우, 1892~1904년 문관

직에 합격한 인물 16명 중 15명과 1913년 당시 소속된 군(郡) 판사 128명 

중 93명이 브라만이었다.19)

  인도의 정치적 권리의 부재와 백인 지배자와의 깊은 차별을 각성한 이들 

계층은 영어로 신문과 잡지를 만들어 반식민적 의견을 개진하고 여론을 조

성하기 시작했다. 국민회의가 결성된 1885년, 영자신문의 발행부수는 9만 부

를 넘었고, 스와데시운동이 벌어진 1905년에는 27만 6천 부로 크게 증가하

여 ‘우리’라는 연대감과 애국심을 확산하였다. ‘이념이나 열망’이 비슷한 이들

은 사회와 근대화에 대해 양면적인 입장을 견지하였다.20) 즉, 영국 식민체제의 

인적 인프라인 이들 계층은 서구와 영국을 흠모하고 따르면서 진보와 근대

16) B. B. Misra, 앞의 책, p. 353.

17) P.C. Ghosh(1960), The Development of the Indian National Congress 1892~1909, Calcutta, p. 
23

18) Indian Public Commission 1887~1890, p. 3.

19) Andre Beteille(1992),“Caste and Politics in Tamilnad,” Society and Politics in India, Delhi, p. 
92.

20) M.N. Srinivas(1985), Social Change in Modern India, New Delhi, p.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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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3. 의학, 교육학, 공학, 법학 관련 대학과 전공 학생 수 추이(1911~50년) ❚ 

연도
 의 학 교육학 공 학 법 학

대학수 학생수 대학수 학생수 대학수 학생수 학생수

1911~12 4 1,396 12 552 4 1,187 3,036

1916~17 8 2,511 15 765 4 1,319 5,426

1921~22 8 4,065 20 1,247 5 1,443 5,234

1931~32 11 4,201 23 1,582 7 2,171 7,151

1939~40 12 5,640 25 2,229 7 2,509 6,749

1949~50 45 14,097 71 4,742 29 12,331 9,464

자료: B. B. Misra(1961), The Indian Middle Class: Their Growth in Modern Times, Oxford 
University Press, pp. 332~333.

성을 배우고 평등, 정의, 인권을 신뢰하며 사회를 개혁하고자 노력하였다. 이

러한 진보적인 입장은 새로운 가치체계에 근거한 것으로 근대화한 서구 세

계와 근접한 입장이었다. 

  그러나 브라만과 상층 카스트가 주류인 이들 계층은 다른 한편으로는 위

대한 문명을 가진 인도의 전통에 매료되었고 인도 문명의 지속성을 유지하

면서 영국에 반대하는 ‘민족주의 운동’을 전개하였다. 기존질서를 파괴하거

나 기득권을 상실하는 급진적인 개혁은 뒤로 미루고 교육개혁을 유도하지도 

않았다.21) 서구교육을 받았지만 전통적인 정체성을 고수한 마하뜨마로 불린 

간디는 이 시기의 전형적인 중산층이었다.22) 그는 설득과 화해, 타협을 통한 

사회개혁안을 역설하여 인도 사회의 기득권자를 보호하고 변화를 점진적으로 

이끌었다.

21) 1921년 이후 각 주의 교육부 장관은 인도인이 맡았다. 그러나 주정부가 배분한 교육비를 보면 엘리트 
계층의 이기주의가 잘 드러난다. 학생의 비율이 채 1%도 되지 않는 대학교육에 1927년, 뱅골은 무려 
22.2%, 봄베이 10.1%, 마드라스 9.75%의 돈을 들였다. 1937년에도 정부가 지출한 총교육비의 12.4%
가 대학교육비였다.

22) 이 입장은 후일 마하뜨마라고 불린 간디의 고백에서 잘 드러난다.“나는 동양과 서양의 이상한 혼합
체가 되었다. 내 사고방식이나 삶에 대한 접근 방식은 동양적이기보다 서양적이다. 그러나 나는 여러 
가지 점에서 인도인이다…나는 과거의 遺産도 최근에 얻은 것도 버릴 수가 없다. 兩者는 모두 나의 
일부이다.…”M. K. Gandhi(1929), An Autobiography, Ahmedabad, p. 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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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90년대 이후 ‘신중산층’의 형성과 성장

가. 1990년대 이전의 경제정책과 중산층

  “오래 전 우리는 운명과 만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약속

을 웅대하게 이행할 수 있는 때가 왔습니다. 이제 자정을 알리는 종이 울리

면 세계는 잠들어 있지만 인도는 자유와 생명을 위해 깨어 있을 것입니다.”

  1947년 8월 14일 밤 12시, 인도의 초대 총리 자와할랄 네루(Jawaharlal 

Nehru)는 영국의 오랜 식민통치에서 벗어나는 인도인을 향해 이렇게 독립을 

축하하는 연설을 시작하였다. 독립은 역사의 뒤틀림을 바르게 한 것뿐만 아

니라 인도인의 자존심을 회복하며 생활수준과 경제를 증진하고 창조적인 문

화 활동의 기회를 부여했다는 점에서 인도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이었다. 그러

나 절망의 심연에서 출발한 인도는 한동안 경제적으로 고전했다. 독립을 이

룬 초대 총리 네루는 식민통치의 경험을 기억하며 사회주의적 경제를 운용

했다. 독립 직후 발표된 산업정책성명에는 중앙정부와 주정부가 관할하는 공

업 분야 규정, 허가에 의한 공업 통제, 방위⋅공익사업, 철도의 국유화, 기초

산업의 정부 소유 등이 포함되었다. 

  1955년에 수립된 제2차 5개년계획에서는 소련의 영향을 받은 중공업 우

선 성장정책이 채택되었다. 이에 중화학공업으로 대표되는 기간산업은 모두 

국가부분에서 담당하고 소비재산업과 서비스산업은 민간에 맡기는 국가중심 

혼합경제체제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경제정책을 통해 식민지 기간보다 농업

부분은 6배, 2차 산업과 3차 산업은 각각 3.5배와 2.5배 성장하는 등 일련

의 경제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나 네루 집권 말기에는 이러한 경제성장세가 

한풀 꺾였고, 물가상승과 무역수지 적자가 크게 늘어났다.23) 

23) 絵所秀紀(2008), 󰡔離陸したインド經濟-開發の軌跡と展望󰡕, ミネルヴァ書房, 박종수(역)(2009), 󰡔인도
경제의 발자취󰡕, 경상대학교 출판부, pp.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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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경제는 네루가 사망한 이후인 1960년대 중반 최악의 경제위기를 맞았

다. 계속된 가뭄이 가져온 농업생산량의 부족은 대규모 식량수입을 수반했고 

1962년의 대중국, 1965년 대파키스탄과의 분쟁으로 정부지출이 불었다. 식

량부족⋅재정수지 악화⋅물가급등의 삼중고는 인도경제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넣었다. 1966년 총리가 된 인디라 간디(Indira Gandhi)는 사회주의적 

경제노선을 더욱 강화시켰다. 1969년 주요 14개 상업은행을 국유화했으며 

하층민과 좌파세력의 지지 아래 1972년 보험회사, 1973년 석탄산업을 국유

화했다. 외국자본의 출자비율은 40% 이하로 낮췄다. 

  이러한 정체상태는 1970년대까지 지속되어 힌디 성장률(Hindi Growth 

Rate)24)이라는 단어까지 생겨났다. 이 당시 기업의 폐쇄적 경제운영으로 소

비자들은 상품 선택의 폭이 매우 좁았으며, 부정부패가 만연하여 경제적 부

가 일부 정치인⋅관료⋅매판산업자본가들에게만 집중되었다. 빈곤은 일부 부

유계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서민에게 일상이 되었다. 새로운 중산계층이 발전

할 여지는 존재하지 않았다. 1980년 1월 총선에서 재집권에 성공한 인디라 

간디는 과감한 경제개방정책을 실시하였는데, 이는 IMF로부터 구제 금융을 

받기 위한 조건이었다. 

  이러한 경제개혁을 통해 중산층의 형성과 관련한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

났다. 바로 인도 국민자동차 마루티(Maruti) 800의 생산이었다. 그 이전까지 

승용차는 인도 사회를 둘로 나누는 잣대였다. 즉,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소유하지 못했고, 실소유주는 승용차에 타는 극소수의 기업가, 정

치인, 고급관료에 한정되었다. 그러나 일본 스즈키(Suzuki)자동차와 국영기

업 마루티 우디요그(MUL: Maruti Udyog Limited)가 합작하여 제작한 마

루티 800은 인도 사회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는 계층을 탄생

24) 인도의 경제학자 라지 크리슈난(Raj Krishnan)이 처음 사용한 단어로 실질경제성장률이 매년 3~5% 
사이를 맴돌았던 인도의 저성장 국면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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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켰으며 특히 도시민들의 생활양식에 큰 변화를 초래하였다.25) 

  1984년 총리직을 승계한 라지브 간디(Rajiv Gandhi)는 이전의 자유주의

적 경제정책기조를 유지했으나 집권 국민회의당 내부의 비판에 시달렸고 급

기야 의회 해산 이후에 치러진 제9차 총선에서 패배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새롭게 등장한 국민전선 정권이 내부분열로 곧 와해되어 1991년에 실시된 

제10차 총선에서 라지브 간디의 암살로 인한 동정여론으로 국민회의당이 재

집권에 성공하였다. 이러한 정정불안과 더불어 1980년대 대규모 상업차관의 

도입으로 대외지불능력이 저하되고 더욱이 1991년 발발한 걸프전의 영향으

로 원유가격이 급등하면서 인도경제는 다시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 대

내외적 압박이 거세지자 인도정부는 자국 경제의 전면적인 개혁⋅개방 정책

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

  독립한 이후 개방화가 시작되기 이전의 시기에 인도의 중산층은 독립 이

전부터 존재한 교육 중산층의 지속적인 측면이 강했다. 해방 이후 사회의 상

층을 점령하던 영국인들이 떠나고 고등교육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자 인도

의 대학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였고 전문지식을 가진 중산층도 지속적으로 배

출되었던 것이다. 독립 후 약 50년이 지난 1995~96년의 통계를 보면, 인도

에는 약 207개 대학교에 9,278개 산하 대학이 있어서 50개 대학교에 750개 

대학이던 1951년에 비해 비약적인 성장을 보였다.26) 

  대학의 양적 성장으로 식민지시대 캘커타, 봄베이, 마드라스 등 대도시에

서만 있던 대학은 웬만한 주의 중소도시나 말단 행정 단위인 읍, 면 지역에

25) 絵所秀紀, 박종수(역), 앞의 책, pp. 57~59.

26) 독립 후 인도 대학의 양적 발전과 질적 저하의 딜레마는 이옥순, ｢변화의 딜레마-인도의 대학교육｣, 
󰡔전환의 시대-대학은 무엇인가󰡕, 대학사연구회편(2000), 한길사를 참고. 또 다른 통계에도 대학생은 
빠르게 증가했다.

   

연도 1950~51년 1960~61년 1970~71년 1988~89년 1993~94년

학생 수

(명)
396,746 1,049,864 3,001,292 3,947,922 6,426,000



인도 중산층의 탄생과 성장 │95

도 설치되어 지방 거주민들에게 고등교육의 혜택을 제공하였다. 대학교육의 

‘오지’이던 말단 행정구역에 위치한 대학들은 그동안 낮은 사회경제적 배경

을 지고 사회의 변방에 자리하던 수많은 학생들에게 부와 사회적 상승이동

에 대한 꿈과 미래를 약속하면서 더 많은 기회의 문을 열어주었다.

  대학교육을 이수한 중산층은 전통사회에서 근대사회로 이끈 지도자들을 

배출했을 뿐만 아니라 독립 후의 격변기에 유능하고 경험이 많은 풍부한 인

적자원과 안정된 관료제를 구성하였다. 자유주의 기풍을 지닌 그들은 인도가 

제3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쿠데타와 같은 정치적 격변을 겪지 않고 의회민

주주의를 성공적으로 실천하는 데 기여하였다. 그들은 사회의 진보를 믿고 

근대화를 지지하지만 급진적인 개혁이나 혁명과는 거리를 두었다.

  대학교육을 받은 도시에 거주하는 이 시대 중산층의 특징은 영어를 해독

할 수 있다 점에서 식민지시대와 비슷했다. 사실 독립 후 영어의 발전은 식

민지시대보다 더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위에서 부과되는 언어가 아니라 자

발적 선택의 언어가 된 영어의 이해와 숙달은 과학기술의 수용과 인터넷 사

용 등 근대적인 삶을 은유하고, 비즈니스와 상업분야에서 성공을 담보하기 

때문이다. 영어에 능통하며 전문직과 관직에 종사하며 사회의 상층을 구성하

여 상당한 특권을 향유한 이들 계층은 다수의 가난하고 힘없는 인도인과 뚜

렷이 구분되었다.

  여기서 오늘날의 신흥 중산층의 부상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IIT(Indian 

Institute of Technology)의 창립을 언급해야 할 것이다. 1951년 동부지방의 

가락푸르에서 미국의 MIT를 모델로 시작된 IIT system은 인도가 세계에 자

랑하는 고등교육제도로 질적으로 우수한 기술교육과 최신식의 연구 환경을 

제공하면서 인도에 변화와 신흥 중산층의 부상을 촉발하는 진원지가 되었다. 

IIT는 뭄바이, 델리, 가락푸르, 칸푸르, 첸나이, 구와하티 등 인도의 동서남

북에 세워져서 IT 산업 등 서비스산업이 주도하는 인도 경제변화의 추동세

력이 되었다.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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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경제정책의 시행과 경제발전

  현대 인도경제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된 신경제정책(NEP: New Economic 

Policy)의 출범은 1990년대 초반의 외환 위기에서 촉발되었다. 1991년 외환

보유액이 불과 2억 달러에 지나지 않자 인도정부는 결국 IMF와 세계은행에 

구제 금융을 요청하였다. 신경제정책은 IMF와 세계은행의 요구조건인 경제

자유화와 인도경제의 내부지향적 성향의 개선을 위해 시행되었다. 당시 나라

시마 라오(Narasimha Rao) 총리와 만모한 싱(Manmohan Singh) 재무장관

(현 인도총리)은 루피화의 평가절하, 정부보조금 감축, 기업구조조정 정책의 

시행, 국유기업 민영화, 무역자유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러한 경제

개혁정책은 정권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꾸준하게 유지되고 있다.28) 

  신경제정책의 실시 이후 인도경제는 급속한 경제성장국면에 돌입했다. 과

거 2~5%의 저성장과 달리 해마다 9% 가까운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다. 이러한 성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좋아지고 있는데, 신경제정책 시행

의 전반기 10년(1990/91~1999/2000년)의 평균 실질 GDP 성장률이 5.7%

인 데 비해 이어진 9년(2000/01~2008/09년) 동안에 평균 7.23%의 성장률

을 기록한 점이 그렇다. 더욱이 2008년 후반부터 가속화된 세계적 경기침체 

국면에서도 인도경제는 6.7%의 성장률을 기록, 인도경제의 건실함을 보여주

고 있다(표 2-4 참고).

  이러한 인도경제의 성장은 1차 산업이 아니라 2차와 3차 산업, 그중에서

도 서비스업이 주도하고 있다. 2003년 Dreaming with BRICs를 펴낸 골드

만 삭스는 인도가 앞으로 30~50년간 가장 빠르게 성장할 잠재력을 가졌다고 

전망했다. 브릭스의 일원이자 인도의 경쟁국인 중국이 거대한 제조업자인 것

27) 최근 이름을 바꾸기 전까지 인도의 대도시 첸나이와 뭄바이는 식민지시대 이래 오랫동안 마드라스
(Madras)와 봄베이(Bombay)로 불렸다. 도시의 이름이 바뀌면서 대학의 이름도 바뀌었다.

28) 이양호, 앞의 책 pp. 245-246; 絵所秀紀, 박종수(역), 앞의 책, p.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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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4. 신경제정책 시행 이후 경제성과 비교 ❚ 

(단위: %)

연도
1990/91년 ~ 1999/2000년

10년 평균

2000/01년 ~ 2008/2009년

9년 평균

실질 GDP 5.7 7.2

농업 3.2 2.7

공업 5.7 6.6

서비스 산업 7.1 9.0

자료: Reserve Bank of India, Annual Report 2008-2009, pp. 28-29.

과 달리 인도의 경쟁력은 21세기의 석유라고 불리는 테크놀로지와 엔지니어

링, 곧 높은 수준의 교육에서 나오는 정보기술과 지식기반 산업이 주축이다. 

인도의 서비스산업은 경기침체가 가속화된 2008~09년에도 무려 9.4%의 성

장을 기록하였다. 인도경제에서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을 부각하는 첫 번째 요

인은 바로 주요 도시에서 진행되는 IT 서비스산업, 특히 소프트웨어산업의 

눈부신 성장에 기인한다. 

  2000년 인도과학회의에서 당시 마스헬카르(A. Mashelkar) 인도 과학산업

연구위원회(CSIR) 의장이 “2010년이 되면 세계가 인도의 기술을 구하기 위

해 인도의 문을 두드릴 것이다”라고 언급한 것처럼 인도는 지식기반사업의 

눈부신 성장을 달성하고 있다. 2005년 인도 IT와 IT 관련사업의 매출액은 

약 282억 달러였고, 그 수출액은 103억 달러를 기록, 급속히 성장하는 인도

에서도 가장 양호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인도 IT 산업의 대표주자인 타타

자문서비스사는 같은 해 29억 7천만 달러(약 2조 8천억 원)의 매출을 올렸

고, 2~3위인 인포시스(Infosys)와 위프로(WIPRO)도 20억 달러가 넘는 매

출을 올리며 총 매출액 172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연평균 30%의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는 소프트웨어산업은 2007년 기준으

로 약 545억 달러를 수출하여 수출총액 기준 약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

다. 소프트웨어 수출의 대부분은 북미와 유럽 국가에 집중되고 있는데, 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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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연도
FDI 세부 항목 비율

2000년 4월 ~ 2007년 11월 2007년 4월 ~ 11월

서비스 19.86 20.22

컴퓨터 15.98 9.35

텔레커뮤니케이션 8.11 8.79

건설 5.19 7.97

자동차 4.34 2.64

전기 3.09 0.46

화학(비료 제외) 3.09 1.63

주택과 부동산 3.93 11.44

의약 2.41 0.78

금속 2.37 4.23

지역이 약 60%, 유럽지역이 25% 정도를 차지한다. 이러한 IT 서비스산업

의 급속한 성장세에 따라 해당부문의 취업자 수는 1999년 28만 4천 명에서 

2005년 128만 7천 명으로 증가했다. 뒤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급격하게 

늘어난 IT 부문 취업자들과 BPO(Business Process Outsourcing) 관련 취

업자들이 바로 인도 신중산층의 부상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인도 서비스산업의 성장에는 활성화된 외국인직접투자(FDI) 또한 큰 기여

를 하고 있다. 2007/08년 기준으로 인도에 유입된 FDI의 총규모는 약 245

억 달러로 이는 인도 GDP의 약 2.1%를 차지하는 수치다. FDI가 주로 유

입되는 산업 분야로는 대체로 서비스분야와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분야이며, 텔레커뮤니케이션 부분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최근에는 부동산 투

자를 위한 자본 유입이 가속화되고 있다(표 2-5 참고). ‘아시아의 실리콘밸

리’라고 불리는 방갈로르(Bangalore)에는 1985년 미국의 텍사스 인

 

❚ 표 2-5. 대인도 FDI(외국인직접투자)의 세부 항목별 비율 ❚ 

(단위: %) 

자료: 이양호(2009), p. 287; Ministry of Finance, Government of India, Economic Survey 2007- 
2008, p.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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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투르먼츠(TI)가 진출한 이후, IBM, 에릭슨, 시스코시스템즈, 오라클 등 세

계 유수의 IT 기업과 인포시스, 사티암 테크놀로지(Satyam Technology), 

위프로 등 인도 IT 산업을 이끌고 있는 선두 기업들이 진출하여 약 30만 명

의 국내 기술자들을 고용하고 있다.

  이러한 높은 성장률은 인도 가계소득의 급격한 증가를 가져왔고 가계 구

성원들은 늘어난 소득으로 소비지출을 늘리는 성장의 선순환이 계속되는 상

황으로 이어졌다. 인도경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대외무역 비중이 낮고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전형적인 소비중심의 경제성장 구조를 보이고 

있다. [그림 2-3]에서도 볼 수 있듯이, 총소비(민간소비+정부소비)는 국내총

생산의 약 70% 가량을 담당하고 있으며, 총무역(수출+수입) 규모는 2000년 

이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GDP의 50%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은 비슷한 경제규모를 가진 한국과의 대조로 보다 분명하게 드

러난다. 한국의 총무역 규모는 평균적으로 2000년 이후 GDP의 77.5%였고, 

특히 2008년에는 GDP의 약 107% 수준까지 높아졌다는 걸 감안하면 인도

경제가 소비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경제구조로 인해 글로벌 금융위기로 비롯된 세계경기 침체와 같은 

외부 충격에도 인도경제는 성공적인 방어를 이루어낼 수 있었다. 한 연구에 

❚ 그림 2-3. 인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소비와 총무역규모 ❚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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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ADB(아시아개발은행), Key Indicators for Asia and the Pacific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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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면 세계경기의 침체가 본격화된 2008년, 소비가 GDP 증가에 기여한 

정도는 투자가 성장에 기여한 것의 2.1배에 달했으며, 2009년의 경우 소비 

자체의 크기는 줄어들었지만, GDP 증가 기여도에 있어서는 투자의 3.7배에 

달해 인도의 경기회복에 소비가 주도적 역할을 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더욱

이 경기침체로 인도 가계의 실질소득은 감소했는 데도 불구하고 가계의 소

비지출은 오히려 2.2%가 늘었다.29)

  이렇듯 인도의 소비가 급증하는 이유는 경제근로소득의 증가와 인도 가계의 

자산규모가 커진 것을 꼽을 수 있다. 인도 중앙은행의 통계에 의하면, 1994년 

인도 가계의 총 자산규모는 463억 달러였으나 2007년에는 4배 가까이 커진 

1,719억 달러로 평가되었다. 총부채액도 1994년의 79억 달러에서 416억 달러

로 증가했지만, 부채에 비해 자산이 3.7배 더 불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산의 증가로 소비할 수 있는 절대 금액의 크기가 커진 것이다. 가처분소득에

서 차지하는 소비의 비중이 해가 갈수록 커지고 저축의 비중이 줄어든다는 점

도 인도의 소비지향적 경제 성향을 잘 보여준다(표 2-6 참고).

❚ 표 2-6. 인도 가계의 가처분 소득 중 소비와 저축의 비중 변화 ❚ 

(단위: %)

연 도 저 축 소 비

2006 35.2 64.8

2007 31.9 68.1

2008 31.7 68.3

2009 28.2 71.8

2010(추정치) 26.5 73.5

자료: LG 경제연구소(2010), p. 35. 

29) LG 경제연구소(2010), ｢젊은 소비 시장 인도, 이제 시작에 불과｣, 󰡔LG Business Insight󰡕, 6. 9, p.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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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신중산층의 형성과 특징

1. 신중산층의 형성과 구성

  “지금은 인도경제의 활황기이다. 먼지를 만져도 금으로 변할 것이다(It’s 

booming time in India. Touch the dust and it will turn into gold).”

  현 인도 총리인 만모한 싱(Manmohan Singh)이 2006년에 발언한 이 구

절은 경제위기 이전 인도경제가 어느 정도로 성장하고 있었는지 잘 설명해

준다. 인도의 신흥 중산층은 이러한 인도경제의 성장으로 탄생하였으며, 이

제는 인도경제의 성장 버팀목인 소비의 주체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인도의 신흥 중산층은 1980년대 일련의 경제개방 조치들로 인해 그 싹이 

형성되었으며, 1991년 신경제정책의 시행에 따라 인도경제가 급속도로 자유

화되면서 본격적으로 성장하였다. 특히 정보통신기술(IT) 산업, 금융을 비롯

한 서비스산업의 급격한 성장과 이러한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고학력 인구

의 존재는 인도 중산층을 규정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인도의 정보통신산업은 

신경제정책 수립 이후 급속도로 발전하였는데, 늘어나는 고용 수요를 국내의 

유능한 인력들이 모두 흡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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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교육과 과학기술교육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인도에서는 약 338개의 대

학과 48개의 기술학교에서 매년 11만 5천 명의 정보통신 관련 전공을 이수

한 졸업자들이 배출되고 있으며, 이 중 약 7만 명 정도가 관련 업계에 취직

하고 있다. 특히 인도정부가 전략적으로 후원하는 인도공과대학(IIT)는 영국

의 The Times지가 세계 57위 대학으로 선정할 정도로 학문적 권위를 인정

받고 있으며, 이곳의 졸업생들은 인도 정보통신 산업 발전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

  더욱이 이들 대학 졸업자들이 뛰어난 영어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그들의 가치를 더욱 높이고 있다.30) 주요 외국계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지급하면서도 유창한 영어능력을 보유한 인도 고학력자들에게 큰 매

력을 느끼고 자신들의 콜센터와 BPO(Business Process Outsourcing) 대상

지로 인도를 선택하는 것이다. 인도에서는 BPO 관련 직업군에 2004/05년 

약 65만 5천 명이 고용되었다. 이러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과거에 인

도에서 볼 수 없던 고임금 직업군들로 신흥 중산층의 다수를 차지한다.31) 

이 외에도 전통적 화이트칼라 직종 근로자, 중간급 정부관료, 무역업자, 사업

가, 전문직 종사자 등 다양한 계층이 중산층을 구성하고 있다. 

  따라서 인도 신흥 중산층도 교육, 특히 대학교육을 이수한 자들을 중심으

로 한다는 점에서는 과거의 중산층과 큰 차이가 없다. 또한 새로운 중산층 

30) 인도인은 실리콘벨리에서 일하고 있는 전체 IT 인력의 약 30%, 미국 내 전체 과학자 중 12%를 차지
하고 있으며, 마이크로소프트(MS)나 IBM을 비롯한 주요 기업 인력의 약 25~35%를 담당하고 있다. 

31) 한 연구자의 2006년 인터뷰 조사에 의하면 인도 최대의 소프트웨어 기업인 인포시스(Infosys)의 신입
사원은 한 달에 약 1만 6,000루피(한화 약 40만 원)의 봉급을 받으며, 20%의 보너스 및 스톡옵션
(stock option)을 추가로 받는다고 한다. 더욱이 MBA 학위 취득자이면서 약 6~7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근무자의 경우 월 보수는 이보다 훨씬 많은 약 8만 4,000루피(한화 약 213만 원)~9만 루피(한
화 약 228만 원)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봉급 수준은 신입사원의 경우에도 앞에서 언급한 중
산층의 소득에 속할 수 있는, 인도에서는 파격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2008년까지만 하더라도 델리에 
소재한 대학 교수의 봉급이 4만 5,000루피, 일간지 기자가 15,000~20,000루피였다는 점을 감안한
다면 얼마나 높은, 봉급을 받는지 짐작이 가능하다(絵所秀紀, 박종수(역), 앞의 책, p. 138; Christiane 
Brosius(2010), India’s Middle Class: New Forms of Urban Leisure, Consumption and 
Propensity, Routledge,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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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인도 사회의 중요한 근간인 카스트제도와 종교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이

진 않다. 즉, 신분과 종교에 따라 중산층으로 편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변화

하는 것이다. 브라만에서 수드라, 그리고 불가촉천민에 이르기까지 인도인을 

5단계로 구분하는 카스트제도는 비록 1950년 인도 헌법에서 공식적으로 금

지되었으나 현재에도 인도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카스트제도의 영향력은 중산층의 구성에서도 일단을 찾아볼 수 있다. 한 

조사에 의하면, 브라만(Brahman), 크샤트리아(Ksatriya), 바이샤(Vaisya)와 

같은 이른바 상층 카스트들이 전체 인도 중산층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37%에 달했으나 인도 전 인구의 약 16%를 차지하는 이른바 불가촉천민

(untouchable) 또는 지정카스트(SC: Scheduled Castes)는 중산층에 거의 존

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중산층 가운데 13% 정도만이 전체 인

도 인구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기타 하층 카스트(OBC: Other Backward 

Caste)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인도 인구의 각각 약 2%를 차지하는 시

크교인과 기독교인이 중산층 인구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

다. 이러한 결과는 인도사회에 아직까지 종교와 신분에 따른 경제적 격차로 

교육 기회의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32) 

2. 신중산층의 특징

가. 강한 소비성향

  인도의 신흥 중산층의 성장은 소비성향이 증가하는 인도경제의 성격을 단

적으로 보여준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전체 인구 가운데 중산층이 차지하

는 비율은 10%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이들은 전체 승용차 보

32) Chakravarthi Ram-Prasad(2007),“India’s Middle Class Failure,”Prospect Magazine Issue 
138, 09. 30), (http://www.prospectmagazine.co.uk/?p=63597, 검색일 201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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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수의 49%, TV 보급대수의 21%, 컴퓨터와 에어컨의 53%, 전체 신용카

드 발급 건수의 46%를 차지하고 있다. 부유층이 인도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 미만인 점을 감안하면, 인도에서 판매되는 소비재의 과반수를 중

산층이 구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33) 2006년 11월 세계적인 카드회사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American Express)사가 부유층 대상의 플래티넘클럽 

카드를 인도인에게 전면적으로 발급을 허용한 것은 인도 중산층에게 자신들

의 부가 세계적 수준과 견줄 수 있다는 것을 각인시켜주는 계기가 되였고, 

동시에 인도 소비시장의 잠재성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말해주는 사건이었다. 

이러한 소비잠재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데, 2015년에는 약 34조 루피(한화 약 918조 원), 2025년에는 약 70조 루

피(한화 약 1,890조 원)로 소비자 시장 규모 기준으로 2025년 세계 5위 시

장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34)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인도 중산층의 소

비성향에 대해 2008년 당시 미국 대통령이던 조지 부시(George Bush)는 

“미국 인구보다도 많은 3억 5천만 명의 인도 중산층의 소비 때문에 전 세계

적인 농산물 가격폭등이 일어났다”며 불만을 제기한 바 있다.35)

  이렇게 인도 중산층의 소비력이 강한 이유는 인도의 물가수준이 다른 국

가들보다 낮아 미화 환산액 기준 동일 소득금액 범주 내에서 타국 소비자보

다 인도 소비자가 높은 소비수준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는 명목 1인당 국내

총생산(GDP)과 구매력 평가(PPP)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의 격차를 비교해

보면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과 인도의 국내총생산을 구매력 평가 

기준 지수/명목 지수의 형태로 두 수치 사이 단순 비율로 비교해 보면 인도

는 2.92, 한국은 1.64로, 양국의 물가수준 격차를 감안하였을 때 미화 환산

3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2009), ｢인도, 중산층시장 신화의 허와 실｣, 󰡔해외시장정보󰡕, pp. 1~ 
2. (11. 2)

3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2007), 󰡔인도 신흥중산층의 소비키워드󰡕, Global Business Report 
07-049, p. 6.

35) India Today(2008),“Bush Blames India for Rising Prices.”(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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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 기준으로 같은 소득계층에 속한 한국 소비자들보다 인도의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 표 3-1. 1인당 국내총생산(GDP)과 구매력 단순비교(2009년 기준) ❚ 

(단위: US$ 달러)

1인당 국내총생산(A)

(명목지수)

1인당 국내총생산(B)

(구매력평가기준)

한 국 인 도 한 국 인 도

17,074 1,032 27,938 3,015

B/A = 한국(1.64), 인도(2,92)

자료: http://en.wikipedia.org/wiki/List_of_countries_by_GDP_(nominal)_per_capita; http://en.wikipedia. 
org/wiki/List_of_countries_by_GDP_(PPP)_per_capita.

  Margit van Wessel은 인도 현지조사를 통해 소비에 익숙한 전형적인 인

도 신중산층 가옥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전형적인 중산층 가옥은 벽돌로 지어졌으며, 깔끔하게 회반죽이 되어 있다. 

가옥은 2개 아니면 3개의 방, 혹은 그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입식 부엌이 

개별적으로 설치되어 있다. 내부 수도시설과 세탁과 설거지를 위한 공간 역시 

마련되어 있다. 소득의 많은 부분은 가정을 꾸미거나 살림살이들을 장만하는 

데 쓰인다. 냉장고, 믹서, 텔레비전 세트, 소파, 선풍기와 에어컨, 그리고 음향 

기기들은 그들 사이에 이미 친숙하며 적어도 중산층 가정에는 이들 가운데 몇 

개는 장만되어 있다. 거의 대부분은 개인 소유의 모페드(모터가 달린 자전거, 

편집자 주), 오토바이, 스쿠터를 보유하고 있다. 옷에 대한 유행은 날이 갈수록 

다양해지는데, 특히 10대들은 서구 패션을 받아들이는 데 익숙하다. 레스토랑, 

패스트푸드 점포, 화장품 가게를 방문하는 것은 중산층 삶의 한 부분이 된 지 

오래다.”36) 

36) Margit van Wessel(2004),“Talking about Consumption: How an Indian Middle Class 
Dissociates from Middle-Class Life,”Cultural Dynamics No. 16(1), pp. 9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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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Christiane Brorius는 한 유명 호텔 지배인의 인터뷰를 빌어 인도 

중산층들의 강한 소비성향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이전에 당신이 이곳(호텔)에 오거나 다른 골프클럽을 방문했다면 극소수의 

최고위층 인도인이나 외국인들만 보았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리조트에서 여

가를 즐기고 사업 파트너와 골프를 칠 수 있는 엄청난 수의 인도인이 싱가포

르에 가서 쇼핑을 즐기거나 주말을 보내기 위해 이집트로 갑니다. 인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쓸 준비가 되어 있는지 당신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을 사거나 실내장식을 꾸미는 데 돈을 쓰는 것을 한 

번 보세요. 정말 놀랄 겁니다. 나는 부모님께서 미래를 위해 어떻게 돈을 모야

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X 세대

(Gen X)들은 더 이상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37) 

  이렇게 소비에 익숙한 중산층들은 인도에 자본주의적 경제질서를 공고화

하는 기제로 기능하고 있다. 소비에 대한 강한 욕구와 외국 브랜드의 국내 

경쟁을 용인하는 중산층들의 사고로 자유 시장 경제는 더욱 확대 재생산되

며, 자본주의의 논리는 중산층의 증가와 더불어 인도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를 잡기 때문이다.

나. 애국심과 반비례하는 정치참여도

  인도의 신중산층들은 자국의 놀라운 경제적 성과를 바탕으로 자신들을 인

도를 주도하는 민족주의자이면서 외부의 문물을 빠르게 흡수할 수 있는 세

계시민으로 규정하고, 글로벌 인디안(Global Indian), 나아가 세계의 주도권

을 장악해가는 인도의 주인공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다.38) 이러한 정

37) Christiane Brosius, 앞의 책, p.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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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성은 미디어를 통해 확대 재생산되는데, India Today를 비롯한 시사주간

지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권을 차지하고 있는 철강, 섬유, 석유화학, 통신, 

금융 산업과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아마르티아 센(Amartya Kumar Sen)39)과 

같은 인도 출신의 저명한 학자들의 기사를 자주 보도함으로써 중산층들의 

긍지를 높여주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점증되는 힌두 민족주의와 경제자유

화를 통한 경제적 성과는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또한 인도 중산층들은 기존 국민국가의 구성원에서 인도경제를 움직이는 

소비의 주체로 이동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또 다른 정체성을 부여받았다. 풀

러와 나라심한(Christopher J. Fuller and Haripriya Narasimhan)은 첸나이

의 IT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연구조사를 실시했는데, 인도의 

중산층들이 기존의 생산양식과는 다른 정보와 기술, 지식을 통해 자신들이 

인도를 세계경제에서 더욱 부상시키는 책임감을 부여받았다고 여기고 있고, 

국가에 대해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음을 밝혀냈다.40) 

  그러나 이들은 인도 민족주의의 발흥과 전파, 반영 독립투쟁에 앞장섰던 

독립전후의 중산층과 달리 현실정치에는 상대적으로 무관심하여 자신의 경제

력이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만 몰두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러한 성향

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도시지역의 투표율이다. 델리나 뭄바이처럼 중산층 

인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도시 지역의 투표율은 농촌지역보다 20% 

이상 낮고,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41) 또한 57%의 저소득층이 강한 민주

38) Christiane Brosius, 앞의 책, p. 7.

39) 인도 출신 경제학자, 1998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였다. 

40) Christopher J. Fuller and Haripriya Narasimhan(2007),“Information Technology Professionals 
and the New-Rich Middle Class in Chennai,”(Madras) Modern Asian Studies, Vol. 41, No. 1, 
p. 144.

41) 한편 우타란찰(Uttaranchal)이나 차티스가르(Chattisgarh)를 비롯한 일부 농촌지역의 투표율이 케랄라
(Kerala)와 같은 도시지역보다 낮다는 점에서 투표율이 중산층의 낮은 정치의식에 대한 완벽한 근거
로서는 부족하다는 견해도 있다. (Deutsche Bank Research(2010),“The Middle Class in India: 
Issue and Opportunities,”Current Issues, p. 6.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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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가 중요하다고 선택한 반면에 중산층은 49%만 경제적 성과보다 민주주

의를 중시한다고 답한 여론조사를 볼 때 중산층이 상대적으로 정치참여에 

관심이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정치에 대한 무관심은 젊고 학력이 높은 유권

자일수록 강하고,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42) 

다. 타자와의 구별의식

  인도의 중산층들은 또한 자신들과 타인, 특히 하위계층들과 자신을 구분하

려는 욕구가 강해 계층의식을 드러내는 데 주저함이 없다. 이를 위해 자신의 

계층을 나타낼 수 있는 사회적 관습과 의례, 예를 들면 결혼식과 같은 의례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기울인다. 이들 계층은 이러한 의례를 통해 물질적 자본

의 소유를 넘어서 물질적으로는 평가할 수 없는 존엄성, 위신과 명예 등, 이

른바 상징적 자본(symbolic capital)을 소유하려고 노력한다. 세계적 브랜드

를 소비하고 첨단 유행에 민감하며 화장품 등의 소비에 많은 공을 들이는 

인도 중산층의 소비행태는 이러한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다. 그들에게 소비

는 더 나은 삶을 위한 투자다. 또한 자신을 가꾸는 것은 일종의 상징적 행

위다.

  실제로 인도의 경제주간지인 Business Today가 인도 중산층 이상의 남성

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실시했을 때 응답자의 71.8%가 구매할 때 브랜드를 

보통 이상으로 고려한다고 응답했으며, 브랜드가 구매에 아주 큰 영향을 미

친다고 답한 응답자도 22.7%에 달했다. 또 다른 조사에서는 인도 국민들 가

운데 35%가 명품 의류 구입에 긍정적으로 답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그리

스(46%), 홍콩(38%)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것이다. 더욱이 응답자의 57%

가 명품을 구매하는 것이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는 수단이라는 점에 동의하

42) Deutsche Bank Research, 앞의 글,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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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는 점은 인도 중산층이 고가의 명품 구매를 통해 자신의 차별성을 드러

냄을 알 수 있다.43) 

  이렇게 자신들의 행위에도 계층의식을 숨기지 않는 중산층의 심리를 적극

적으로 이용하는 기업이 적지 않다. 일례로 아파트 분양 전문업체인 

Assotech는 자신들의 아파트를 MUVS(Multi Utility Variable Space)라고 

명명하고, 자신이 분양하는 아파트 단지가 기존의 아파트보다 더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는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그림 3-1 

참고).

❚ 그림 3-1. 인도 건설업체 Assotech의 아파트 분양광고 ❚

  

     자료: http://www.groundtruths.com/index.php/2010/09/02/assotech-windsor-court-at-noida-2.

43) Business Standard(2008),“India is 3rd most brand conscious country.”(3. 26)



110│ 부상하는 강대국 인도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

라. 세계적 사고와 개인주의적 성향

  새로운 중산층은 다소 보수적이던 20세기 후반의 중산층과 달리 세계주의

(cosmopolitanism)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보이지 않는다. 인도 안에서, 그리

고 세계 속에서 자신들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의식하며, 역으로 다른 나라 사

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해 민감하다. 따라서 수입제품, 외국 브랜드

에 대해서 거부감을 보이지 않는다. 인도가 전 세계 유명 브랜드의 전장이 

된 것은 인도 중산층의 이러한 성향을 반영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세계적

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미 애플사의 아이폰(iPhone)은 인도 통신사업자

가 결정되기 전, 즉 사용이 불가능한데도 인도 암시장에서 고가에 거래되는 

기현상이 일어났다. 인도인들은 수입 브랜드인 구찌(Gucci)와 캘빈클라인

(Calvin Klein), 디젤(Diesel)을 각각 세계에서 세 번째, 여섯 번째, 아홉 번

째로 많이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44) 

  신흥 중산층은 한쪽에서 스와데시(국산품 애용)를 외치지만 인터넷과 수많

은 매체들을 통해 인도로 유입되는 다른 문화에 대해 배타적이지 않다. 과거 

영국 식민지 세력과 투쟁하며 국민국가적 사고로 무장된 옛 중산층들과는 

달리 공적 영역(public sphere)이 국민국가 안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즉, 자

신의 이해와 관심에 따라 언제든지 국경을 뛰어넘는 이해관계를 구축할 자

세가 되어 있다. 또한 트위터(twitter)와 페이스북(facebook)을 비롯한 

SNS(Social Networking System)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과 공유

하고 있다. India Today를 비롯한 주요 언론에서 이러한 SNS에 수록되어 

있는 글을 소개하는 란을 만든 것은 빠르게 증가하는 중산층의 목소리를 반

영하기 위한 것이다. 

  신흥중산층은 전통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며, 강한 개인주의적 

44) Business Standard, 앞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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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향도 드러낸다. 이러한 성향은 도시지역에서 급증하고 있는 이혼에서 일면

을 찾아볼 수 있다. 영국 일간지 Daily Telegraph에 따르면, 2005년 뉴델리

에서만 약 8,000건의 이혼신청이 접수되었는데, 이러한 수치는 5년 전에 비

해 약 2배 증가한 수치다. 인도 IT 산업의 중심지이자 다수의 중산층이 살

고 있는 남부의 방갈로르(Bangalore)에서는 2002년 이혼 건수가 1988년에 

비해 3배나 증가했다. 이렇게 이혼이 급증한 이유로는 시댁에서 최소 4~5년

간 살아야 하는 전통적인 인도의 관습과 여전히 가사에 치중하길 원하는 전

통적인 여성상에 반기를 드는 여성 중산층이 급증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다.45) 즉, 직업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구현하고 남에게 의존하지 않는 개

인주의적이며 독립적인 성향이 중산층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3. 중산층의 소비성향 분석

가. 장기 추세

  중산층이 주도하는 인도 가계의 소비패턴은 [표 3-2]를 통해서 드러난다. 

소비로 지출되는 비용이 크게 늘어날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큰 변화를 겪

을 것으로 예측된다. 먼저, 소비액은 1995년 가구당 약 6만 루피를 지출하

는 것에서 30년 뒤인 2025년에는 4배가 넘는 가구당 약 24만 8,000루피를 

소비에 지출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1995년과 마찬가지로 인도 가정에서 가장 지출 비율이 높은 항목은 기본

적인 식생활에 필요한 식품, 음료, 담배일 것으로 전망되었다. 하지만 그 비

중은 급격히 줄어들어서 1995년 총소비 비용에서 56%를 차지하던 것이 

2025년에는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25%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었다. 

45) Daily Telegraph(2005),“Divorce Soars in India’s Middle Class,”(10.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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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교통비(11% → 20%), 의료와 건강관리 비용(4% → 13%), 신변잡화

비용(4% → 11%), 통신비(1% → 6%)는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는 자동차의 소유로 인한 부대비용의 증가, 건강과 자신의 외모에 대한 관

심 증가, 휴대폰과 인터넷 사용자의 증가 등 중산층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즉, 인도에서 중산층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중산층의 

소비행태가 곧 인도 전체의 소비행태를 대변하는 것이다. 

 

❚ 표 3-2. 인도 소비자 소비패턴의 가구당 평균 소비 비용 추세 ❚ 

(단위: %)

품 목 1995년 2005년 2015년(추정) 2025년(추정)

식품, 음료, 담배 56 42 34 25

교통 11 17 19 20

의료, 건강관리 4 7 9 13

신변잡화⋅서비스 4 8 9 11

주택⋅공공요금 14 12 12 10

교육⋅여가 4 5 6 9

통신 1 2 3 6

의복 5 6 5 5

가정용품 2 3 3 3

가구당 평균 소비비용

(천 루피, 
2000년 기준)

60 82 140 248

자료: McKinsey Global Institute(2007).

나. 주요 특징과 인기 상품

1) 중소도시와 대도시의 구매력 격차 감소

  인도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소비자의 구매력은 최근에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 중산층의 절대 인구가 증가하면서 대도시에 집중적으로 거주하던 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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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이 점차 중소도시로 확대되고 있고, 전반적인 구매력도 증가했기 때문이다. 

연소득 760달러 미만의 가정은 1993년 65%에서 현재는 24%로 감소했으며, 

대신 1,525달러 이상은 22%에서 46%로 급증했다. 현재 지방도시의 소비시

장은 약 4,250억 달러(한화 약 476조 원) 규모로 성장했으며, 이는 전체 인

도 소비 총액의 약 73%를 담당하고 있다. 라디오와 텔레비전 같은 매스미

디어의 보급이 소비지출의 증가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 중소도시의 소비성향은 급격히 주요 6대 도시(뭄바이, 델리, 방갈로

르, 하이데바라드, 첸나이, 콜카타)의 소비패턴을 닮아간다. 예를 들면, TV와 

백색가전 보급률은 대도시권을 넘어섰으며, 디지털카메라와 컴퓨터 보급률도 

그 증가폭이 대도시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보였다. 또한 이들의 소비는 

2009년 가정용품을 비롯한 일용소비재(FMCG: Fast moving consumer 

goods)의 매출 증가에 절대적인 기여를 하였다. 

  기업들은 이렇게 늘어나는 지방도시의 구매력을 매출 증가로 연결시키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선보이고 있다. 먼저 FMCG 업체들은 자사의 프리미엄 

브랜드 제품의 가격부담을 줄이려고 기존 제품의 용량을 줄이거나 패키지로 

묶은 제품들을 출시하고 있다. Procter & Gamble(P&G)는 전략상품인 세제 

Rin과 Tide를 중소도시 소비자에게 적합한 소형 사이즈로 출시하였으며, 

❚ 그림 3-2. 소량포장 세제(Rin과 Tide(좌), Surf(우)) ❚

 

자료: http://theworldofbranding.wordpress.com/2010/07/11/brand-war-in-india-procter-gamble-takes- 
on-hindustan-unilever/(좌), http://www.outlookindia.com/article.aspx?225090(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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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벌 업체인 힌두스탄 유니레버(Hindustan Unilever)도 세제 Surf의 소형 

모델을 출시하였다.

  또한 게임과 경품추첨 행사 같은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소비자에게 기업

의 인지도를 높이고 제품을 홍보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양한 광고 

전략으로 소비자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방법도 쓴다. 그 한 예로 LG전자는 

재래시장에서 전자레인지로 인도 전통음식을 조리하는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

며, 미국계 식품업체인 하인즈(Heinz)는 자사의 에너지드링크인 글루콘-디

(Glucon-D)를 홍보하기 위해 지방을 순회하며 샘플을 나누어주었다.46) 

2) 외모에 관심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중산층은 타인에게 자신이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현대화된 미용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소비자들이 증가하는 

추세다. 예를 들면, 중산층은 2008년의 경기침체에도 자동차 구입이나 해외

여행 등의 지출은 줄인 반면에 미용과 건강관리에 대한 비용은 꾸준하게 지

출했다. 2009년 CII(Confederation of Indian Industries)의 조사에 따르면, 

인도의 미용용품 시장규모는 9억 5,000만 달러에 이르며, 연평균 15~20% 

정도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더욱이 미용 서비스까지 포함한 전체 미용

시장의 규모는 26억 8,000만 달러로 추산되고, 로레알(L’Oréal), 니베아

(Nivea) 등 외국계 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상황이다.

  2010년까지 약 14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 화장품시장의 경

우 특히 미백제품이 인도 중산층의 인기를 끌었다. 다인종국가인 인도에서는 

오래전부터 하얀 피부가 부와 지위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고, 현재에도 흰 

피부가 남녀를 불문하고 선호된다. 미백 관련 제품은 인도 내 전체 크림류 

판매의 55%를 점유하고 있고, 매년 20%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남

46) KOTRA(2010), ｢인도 지방소비자 공략하는 마케팅 기법｣, 󰡔마케팅현장르포󰡕. (200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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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관련 시장은 매년 150%의 성장률을 기

록하고 있다. Emami에서 출시한 ‘Fair and Handsome’은 저렴한 가격(1달

러 내외)과 좋은 성능으로 현재 인도 중산층 및 젊은 남성들에게 가장 사랑

받는 제품이다(그림 3-3 참고). 이 외에도 더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땀

의 분비와 체취(몸 냄새)를 억제할 수 있는 데오도란트(deodorant)와 향수제

품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 그림 3-3. Enami의 Fair and Hansome(좌)와 Titan의 Tanishq(우) ❚

자료: www.fairandhandsome.net(좌), tanishq.co.in/(우).

  중산층의 외모에 대한 관심은 패션과 액세서리 부문에도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인터넷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서구문화에 접할 기회가 많아지면서 인도 

현지 브랜드보다는 가격이 비싸더라도 Mango, Zara, Calvin Klein, Diesel

을 비롯한 해외브랜드가 선호되는 것이다. 중산층들의 보석에 대한 지대한 

관심도 언급할 만하다. 인도는 보석이나 원석이 풍부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보석 및 액세서리에 관심이 많으며, 특히 인도 최대의 명절인 Diwali를 비

롯한 명절기간에는 이 분야의 구매율이 급격하게 상승한다. 이러한 본래의 

관심과 경제가 호황을 맞으면서 특히 중상류층을 중심으로 고가의 보석을 

구매하는 경향이 높아졌다. TATA 그룹 계열사인 타이탄(Titan)의 Tanish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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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인도인에게 프리미엄 장신구 브랜드로 인식되는데, 고가정책을 통한 다른 

브랜드와의 차별화로 인도 중상류층의 인기를 끌고 있다(그림 3-3 참고).

  이 밖에도 도시의 바쁜 직장생활로 스트레스를 받는 중산층이 늘어나고 

삶의 여유를 찾으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몸과 마음에 건강을 회복시켜주

는 스파(SPA) 산업도 호황을 맞고 있다. 

3) 외국, 럭셔리 브랜드에 대한 강한 호감

  인터넷을 비롯한 각종 미디어를 통해 국내와 외국의 사정에 밝은 인도의 

중산층들은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거나 유행을 선도하는 제품을 소비하는 데 

큰 거부감이 없다. eBay India를 비롯한 각종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Apple사

의 iPod, Canon의 디지털 카메라, Sony의 Bravia TV 등 세계적으로 유명

한 각종 제품들이 팔리고 있는데, 오히려 자국 상품을 찾기 힘들 정도다. 앞

에서도 언급했듯이, 패션 브랜드의 경우에도 외국 브랜드의 제품들이 선호되

고 있다. 

  이러한 소비의 국제적 동조화 현상과 브랜드 선호현상에 따라 럭셔리 브

랜드가 인도에 진출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여행, 교육상품, 고급 승용차, 

전자제품, 가정생활용품 위주의 브랜드가 진출하고 있으나 점차 기성복, 귀

금속, 패션 잡화, 와인 등의 제품군에서도 럭셔리한 브랜드의 선호가 가속화 

될 전망이다. 예를 들면, 2009년부터 시작된 중산층을 겨냥한 크루즈 유람선 

여행상품은 3박 4일 기준으로 최소 5,000루피(한화 약 12만 5천 원)에서 가

장 비싼 로얄스위트의 경우 90,000루피(한화 약 226만 원)를 호가하지만 

600명 정원의 상품이 모두 팔릴 정도로 인기를 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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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기업 진출사례 연구

  이 장에서는 인도에 진출한 기업들의 사례를 통해 소비에서의 인도 중산

층들의 성향을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고자 한다. 비단 성공한 사례뿐만 아니

라 실패한 기업의 사례를 포함하여 각기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된 원인을 상

호 비교⋅대조가 가능하도록 한다. 인도 시장 진출에는 무엇보다 소비를 주

도하는 인도 중산층의 성향과 수요가 반영될 수 있는 현지화 전략이 필수다.

1. 국내기업

가.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는 1996년 인도법인을 설립하였으며, 1998년에는 첸나이에 공

장을 짓고 본격적으로 인도에 진출했다. 판매를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시장

점유율 2위를 기록한 바 있는 현대자동차는 2010년 8월에 생산 및 판매 

300만 대를 돌파하는 등 급속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인도의 자동차업

체 가운데 생산과 판매 대수가 300만 대를 돌파한 곳은 앞서 언급한 마루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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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즈키에 이어 두 번째다. 특히 이러한 성과는 2008년 전 세계적인 경기침

체로 인해 인도의 자동차 내수시장이 급감한 직후 이루어진 것이라 더욱 의

미가 있다. 2009년 현대자동차는 내수 28만 9,846대, 수출 27만 7대 등 총 

55만 9,853대를 판매하여 법인 출범 이후 최대 실적을 기록하였다. 또한 현

대자동차 인도법인은 전체 판매 대수의 약 40% 이상을 해외로 수출하여 단

순한 내수시장용 생산 공장이 아니라 현대차의 글로벌 소형차 전진기지 역

할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현대자동차는 인도에서 상트로, 베르나, 소나타엠

베라 등 34종의 승용차 모델들을 선보이고 있다. 

  현대자동차가 이러한 성공을 거둔 이유는 무한한 수요를 가졌지만 공급의 

다양성이 뒷받침되지 않았던 인도시장에 다른 업체보다 빨리 진출하여 소비

자들을 선점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현대자동차가 진출하기 이전의 인도 자

동차 시장은 1958년부터 당시까지 단일 모델만을 생산하는 앰배서더

(Hindustan Ambassador) 자동차와 모기업인 스즈키(Suzuki)의 플랫폼을 그

대로 들여와 생산하던 마루티 스즈키로 양분되어 있었다. 오랫동안 지속된 

인도 자동차 시장의 양분구도는 신기술로 무장한 현대자동차가 들어오면서 

붕괴되었다. 다양한 모델을 바라던 인도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킨 덕분

이다. 

  더욱이 인도 사정에 적합한 독자적인 모델을 개발하는 등 현지화 전략은 

인도 중산층을 비롯한 자동차 소비층을 만족시켰다. 앞에서 본 것처럼, 중산

층을 연간 소득 20만 루피(한화 약 506만 원)에서 1백만 루피(한화 약 

2,500만 원)에 속하는 계층으로 상정한다면, 아직까지 C세그먼트47)(차량 전

장 4,001~4,500㎜) 이상의 중대형차를 구매할 수 있는 구매력을 가진 중산층

47) 인도에서는 차량을 전장 길이에 따라 구분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A세그먼트(3,400㎜ 이하), B세그
먼트(3,401~4,000㎜), C세그먼트(4,001~4,500㎜), D세그먼트(4,501~4700㎜), E세그먼트(4,701~ 
5,000㎜), 럭셔리 세단(5,000㎜ 이상)으로 나뉜다. KOTRA(2008), ｢현대자동차, 2011년부터 인도에서 
초저가 車 생산｣, 󰡔해외투자속보󰡕. (0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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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1. 현대자동차 인도법인 홈페이지(좌)와 2008년 9월 출시된 주력

차종 산뜨로(우) ❚

 

자료: 현대자동차 인도법인 홈페이지(www.hyundai.com/in/en/main).

은 그다지 많지 않다. 이러한 상황을 인지한 현대자동차는 소형차 모델을 다

양화하여 현지인의 구매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노력하였다. 먼저 현재 국내에

서는 단종된 B세그먼트 계열의 아토즈를 산트로(Santro)로 출시하여, 최단기

간인 5년 만에 50만 대의 판매대수를 기록하였다. 또한 B+세그먼트의 게츠

(Getz; 한국모델명 클릭)와 i10을 연이어 출시하여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다양화했다. 2008년 말부터는 게츠의 후속 모델로서 현대자동차의 유럽시장 

전략 모델인 i20를 출시하여 하이엔드 소형차 시장에 진출하였다. 특히 i10

은 2007년 11월 인도 소형차 시장을 전략적으로 고려하여 출시된 모델로서 출

시된 지 불과 5개월 만에 약 4만 5천여 대의 판매량을 기록한 바 있다. 

  이러한 현대자동차의 소형차 중심 현지화 전략은 최근 급속히 커진 초소

형차 시장에 대한 발 빠른 대응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중산층이 주도하는 

인도의 소형차 시장은 타타(Tata) 모터스가 국민차(the people’s car)로 

2008년 야심차게 출시한 세계 최저가 차량인 나노(Nano) 이후 초저가 차 

시장으로 더욱 확대되었다. 차량가격 이외의 비용을 포함하더라도 대당 가격

이 3,000달러(한화 약 330만 원)에 지나지 않는 나노는 기존 현대자동차에

서 가장 저가차종이었던 산트로(에어컨 제외)의 25만 6,000루피(한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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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만 원)보다도 절반 수준이다. 이로 인해 자동차 구입에서 소외되었던 중

산층의 하위계층이나 상승열망층에게도 자동차 구입의 기회가 주어졌으며, 

인도 자동차 시장의 엄청난 양적 확대로 연결되고 있다. 2008년 초 현대자

동차는 나노에 대응하기 위해 대당 35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 가격대의 

초저가차를 인도에서 생산할 예정이며, 빠르면 2011년부터 시판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하였다. 

  인도기업 타타자동차의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적인 자동차업체들의 

경쟁 또한 치열해지고 있다. 도요타는 GM과 협력하여 초저가 차량의 개발

에 나서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으며, 르노는 닛산과 협력하여 가격대는 나노

와 비슷한 2,500달러 수준이지만 품질은 월등히 우세한 초저가차를 개발 완

료하여 2012년에 판매에 들어갈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현대자동차는 소형차의 품질 면에서도 인도 중산층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

다. 2008년 i10은 India Car of the Year(iCOTY), 인도경제신문사 BSM, 

경제뉴스채널 CNBC, NDTV, Car and Bike India, 오버드라이브 등 인도 

주요 자동차 언론기관이 선정하는 인도 올해의 차로 뽑혔다. 이렇게 인도의 

각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한 모델을 선정한 것은 처음이다. iCOTY의 올해의 

차는 인도 소비자들의 차량 구매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인도 내 저명한 

자동차 전문기자단 12명이 각 차종의 승차감, 핸들링, 구동력, 성능, 안전성 

등 제품의 전반적인 항목을 모두 평가하여 최고점수를 받은 차종을 선발하

여 시상하고 있다. i10의 수상은 특히 BMW의 3과 5시리즈 및 폭스바겐의 

파사트를 제치고 달성했다는 점에서 품질의 우수성을 입증 받았다고 할 수 

있다.

  현대자동차는 광고에서도 철저히 현지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주력차종

인 i10의 방송광고에 가장 인기 있는 국민배우 샤룩 칸(Shahrukh Khan)을 

기용하여 친근한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그림 4-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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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2. 현대자동차 i10 광고에 출연한 샤룩 칸  ❚

나. LG전자

  LG전자는 1995년 인도시장에 진출하고, 1997년 노이다(Noida)에 LG전

자 인도법인을 설립한 이래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법인을 설립한 지 

불과 4년 만인 2001년 인도 가전시장에서 1위로 부상한 이후 줄곧 소니와 

삼성을 비롯한 경쟁업체들을 제치고 업계 수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2006년 

기준으로 인도가전 시장점유율 30%를 기록하고 있다. 현재 TV, 세탁기, 에

어컨, 냉장고, 전자레인지 등 주요 가전품목에서 인도의 국민 브랜드나 다름

없을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예를 들면, LG전자는 인도의 대표적인 경제

뉴스 채널인 CNBC와 마케팅 전문기업인 AC닐슨이 공동으로 주관한 ‘2010 

소비자 브랜드’에서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백색가전분야에서 6년 연속 

최고 브랜드로 선정되었고, 2009년에는 인도의 유력 경제지인 Economic 

Times가 선정한 100대 기업인에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신문범 인도법인장이 

선정되기도 했다. 

  이러한 LG전자의 성공은 강력한 현지화 정책에 기인한다. 이는 경영의 

현지화와 제품의 현지화로 구분될 수 있다. 인도 중산층의 수요를 정확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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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할 수 있는 현지인의 고용과 권한 위임을 통한 책임경영이 전자에 속한다

면, 중산층의 수요에 알맞는 제품과 사후관리 서비스를 개발한 것이 후자에 

속한다. 

  LG전자 인도법인은 인도 현지에서 직원을 채용하여 그들에게 생산, 판매, 

마케팅, 인사, 관리 등 회사의 모든 영역에 걸쳐 현지인 직원에게 권한을 위

임한다. 한국인 직원들은 자신의 분야에서 현지 직원들에게 조언을 해주거나 

한국과의 연결 업무만을 담당한다. 즉, 인도 직원은 ‘의사결정자’의 역할을, 

한국 직원은 ‘조언자’로서 역할 분담이 분명하다. 만약 인도인이 상사라면 

한국 직원은 인도인으로부터 인사고과를 받는다.48) 2006년 기준으로 인도인 

직원 수는 생산라인을 포함하여 약 3,000명인 데 비해 한국인 직원은 23명

에 불과하다. 이렇듯, 다른 외국기업과는 달리 인도인이 직접 경영 전반에 

참여하기 때문에 직원인 동시에 소비자인 그들의 요구가 제품에도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인도에서는 드물게 현지인이 제품의 디자인 설

계에 직접 참여하는 디자인 센터의 분소를 설치한 것도 현지인의 시각이 반

영된 제품을 생산하려는 의지의 반영이다(그림 4-3 참고).

  제품의 생산과정에서도 현지소비자의 수요를 면밀히 검토하였다. LG전자

는 2007년 ‘인디아 인사이트’ 프로젝트를 출범시켜 인도 고객의 특성을 면

밀하게 연구하여 이를 제품에 반영시켰다. 우선 수천 명의 인도 중산층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인도인만의 요구사항을 인지하고 향후 출시되는 새로운 

제품에 이러한 요구사항이 반영되게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생산된 제

품군을 ‘LG Stars of India’라고 명명하였는데, 이들 제품은 모두 큰 인기를 

끌었다. 이러한 제품에는 채식주의자를 위해 야채보관의 효율을 높인 냉장고, 

노래를 좋아하는 국민성을 반영한 TV, 세탁 알림을 영어와 힌디어로 말하는 

48) 최준석(2007), 󰡔간디를 잊어야 11억 시장이 보인다: 최준석 특파원의 인도 비즈니스 기행󰡕, 위즈덤하
우스, pp. 9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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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3. LG전자 디자인 인도 분소 ❚

 

   자료: LG전자 블로그(http://blog.lge.com/318).

세탁기, 77가지의 인도요리를 간단한 작동으로 조리할 수 있는 전자레인지 

등이 있다(그림 4-4 참고).

  LG전자 인도법인은 제품의 현지화를 넘어 브랜드를 인도인들에게 각인시

키기 위해 제품외적인 영역에서도 현지화를 추구하였다. 우선 인도 최초의 

고객지원 서비스인 LG 2.1.1을 출범시켰다. 이 서비스는 소비자가 LG에 전

화를 하면 두 시간 이내에 회신전화를 받을 수 있고, 엔지니어가 1일 이내에 

사전 예약된 시간대(1시간 단위)에 방문하는 것을 말한다. 2.1.1 역시 인도 

소비자들에 대한 철저한 시장조사를 통해 출범하였다. 또한 농촌지역에는 순

회 수리 서비스인 ‘걸어다니는 A/S맨’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사후관리 

서비스로 인해 그동안 제품구매 이후 수리를 제대로 받기 어려웠던 인도 소

비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고, 시장 점유율을 올리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인도의 국기(國技)라고 할 수 있는 크리켓에 대한 LG전자의 후원도 이러

한 전략에 기인한 것이다. LG전자 인도법인은 2015년까지 국제 크리켓 경

기를 총괄하는 국제 크리켓 평의회(ICC)를 후원하기로 하여 LG가 단순히 

인도에 제품을 판매하는 외국기업이 아닌 인도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기업 

이미지를 소비자들에게 부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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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4. LG Stars of India 제품군 ❚

 자료: LG전자인도법인 홈페이지(http://www.lg.com/in/starsofindia).

❚ 그림 4-5. ICC와의 협력 조인식 장면(좌)과 LG 2.1.1 신문 광고(우) ❚

  자료: http://anews.icross.co.kr/anews/read.php?idx=261626(좌), http://blog.lge.com/149(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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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락앤락(Lock & Lock)

  밀폐용기 제조업체로 잘 알려진 락앤락은 2001년 대리점 납품을 시작으로 

인도시장에 진출했으며, 2007년 연락사무소 설립에 이어 2008년 8월에는 

뭄바이에 현지 영업법인을 설립하여 인도시장 진출을 본격화하였다. 현재 뭄

바이와 델리에 각각 영업법인과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타밀나두, 안드라 쁘

라데쉬, 구자라트 등 인도 전역에 판매망이 구축된 상태다. 락앤락은 대기업

을 제외한 인도 진출 한국기업 가운데 가장 활발한 영업활동을 전개하고 있

는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락앤락은 인도에 진출한 이후 해마다 급속한 매출 신장세를 기록하고 있

다. 2009년까지 총 30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였는데, 2009년 한 해만 인

도시장에서 100만 달러(한화 약 11억 원)의 매출을 올려 인도 밀폐용기시장

에서 약 1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2010년에는 이보다 3배 수준인 

300만 달러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락앤락의 이러한 성공적인 인도시장 진출에는 앞에서 제시한 기업들의 사

례와는 또 다른 전략에 기반을 두고 있다. 물론 인도 소비자들의 수요에 알

맞은 현지화 전략도 추구했으나 락앤락은 제품의 우수한 품질을 내세워 다

른 경쟁업체들보다 높은 가격을 책정한 고급화 전략을 내세운 것이다. 실제

로 인도의 유명 인터넷 쇼핑몰인 infibeam.com에 입점해 있는 락앤락 제품

들의 가격은 밀폐용기 한 세트(2pc)에 한화로 약 1만 500원에 팔리고 있다. 

이러한 고급화 전략은 계층적 정체성이 높은 중산층과 상류층 주부들에게 

밀폐 용기 하나에도 자신의 자부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또한 영국

의 유명 백화점인 헤롯(Harrod’s) 백화점에 입점하여 판매한다는 사실을 홍

보한 것도 인도에서 락앤락을 보다 고급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게 해주

었다. 이러한 고급한 전략 역시 소비에도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인도 중산층에 대한 깊은 이해가 반영된 것이다. 

  또한 락앤락은 전통적인 유통 채널 이외에 홈쇼핑 채널을 이용해 낮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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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집에 머무르는 중산층과 상류층 주부들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다. 

2010년 1월부터 Star CJ 홈쇼핑을 통해 판매를 개시하여, 제품의 품질 및 

내구성에 대해 즉석에서 보여줌으로써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하였

다. 인도에서 아직까지 홈쇼핑 채널이 익숙한 쇼핑 수단이 아니라 수요는 미

미하지만 방송이 거듭될수록 매출이 두 배씩 증가하여 앞으로의 발전 가능

성을 보여주고 있다(그림 4-6 참고).

  제품의 현지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락앤락은 총 수익의 5%를 

제품의 연구개발(R&D)에 투자하고 지속적인 현지형 신제품을 출시하여 현

재 인도시장에서 약 300여 종의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현지화 상

품이 바로 인도인의 주식인 로띠와 난(빵의 일종)을 담을 수 있는 둥글면서

도 넓은 용기와 인도 음식에서 빼놓을 수 없는 다양한 향신료를 담을 수 있

는 용기다(그림 4-6 참고). 또한 도시락 문화가 정착되어 있는 인도인의 생

활특성에 맞추어 다양한 도시락 통을 선보인 것도 현지화 전략의 일환이라

고 할 수 있다. 인도의 유명 여배우로 성공적인 커리어 우먼이면서 가정에서

도 충실한 주부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라비나 탄돈(Raveena Tandon)을 

모델로 내세워 여성잡지와 주요 일간지에 광고하여 제품의 고급스러운 이미

지를 부각시킨 것도 효과가 크다(그림 4-7 참고).

❚ 그림 4-6. 락앤락의 인도 현지 상품인 향신료 전용 용기(좌)와 Star CJ 

홈쇼핑 방송 사진(우) ❚

  

   자료: KOTRA 마케팅현장르포 (http://www.globalwindow.org/wps/portal/gw2.menulink?uniqueUrl= 
gw2.gmi.marketing&workdist=read&id=2118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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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7. 락앤락의 인도 현지 신문 광고 ❚

 

   자료: KOTRA 마케팅 현장르포.

라. 오리온, 국순당

  ‘초코파이’로 한국은 물론 러시아와 중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오리온은 2007년 인도시장에 진출했다. 그러나 부실한 사전 시장조사로 곧 

난관에 부딪쳐 시장철수와 다름없는 실패를 경험하였다. 초코파이 속 마시멜

로의 한 성분으로 들어가는 젤라틴은 본래 돼지가죽이 원료다. 그러나 오리

온은 인도인의 11%가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무슬림이며, 주 소비계층으로 

상정한 중산층과 상류층의 상당수가 고기를 먹지 않는 채식주의자라는 사실

은 간과했다. 이러한 실패를 경험한 오리온은 2년간의 연구 끝에 해조류인 

우뭇가사리를 원료로 한 마시멜로를 개발하였다. 세계 제2위의 인구를 보유

하고 있는 인도를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다. 

  오리온은 2009년 8월 새로운 마시멜로를 함유한 초코파이를 본격적으로 

출시하였다. ‘건강한 생활(Healthy Life)’이라는 콘셉트로 트랜스지방, 합성

보존료, MSG, 합성착색료가 들어 있지 않은 웰빙식품임을 강조하고 있다. 



128│ 부상하는 강대국 인도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

가격 또한 한국의 시중가격인 3,500원보다 3배 이상 비싼 500루피(한화 약 

1만 3,500원)로 책정하여, 중산층과 상류층들을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을 진

행 중이다. 

❚ 그림 4-8. 인도 현지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초코파이 ❚

 자료: http://shopping.expressindia.com/buy/chocolates/Orion-choco-pie-336-gm/32584.

  한편 전통주 제조업체인 국순당은 인도 중산층의 소득상승으로 인한 외국

산 주류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 인도로 진출한 경우다. 농림수산식품부와 

aT(농수산물유통공사)는 2009년 2월 뉴델리에서 한국산 와인류 시음회와 수

출상담회를 열어 32만 달러(한화 약 3억 6천만 원) 상당의 과실주 수출계약

을 맺었다. 이 가운데 국순당에서 제조하는 복분자주인 국순당 고창명주가 

같은 해 5월 2만 달러 상당 수출되었다. 인도는 외국산 주류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여 수입을 최대한 막아왔으나 서구화된 중산층의 식생활로 인

해 외국산 주류, 특히 와인 소비량이 연평균 30% 가량 늘어났다. 와인과 같

은 색을 지니고 있으면서 달콤한 맛을 가지고 있는 복분자주가 인기를 끌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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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대우자동차

  대우자동차의 인도 진출과 철수는 한국기업의 인도 진출 가운데 가장 실

패한 사례로 평가받는다. 이러한 실패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

용하였지만 당시 인도 중산층과 그들의 구매력에 대한 잘못된 예측을 통한 

과다 투자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 

  대우자동차가 인도에 본격적으로 진출한 것은 1994년으로, 현대자동차보

다 3년이나 앞섰다. 이러한 적극적 해외진출의 배경에는 1993년 세계경영을 

주창하며 적극적으로 신흥시장을 공략한 모 그룹의 전략에도 기인하지만, 

1992년 당시 자동차 생산에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GM(General 

Motors)과의 결별로 인한 생산성 약화와 수익 감소를 신규시장 창출로 만회

하려는 계획에 근거를 두고 있었다. 1994년 7월 대우자동차는 일본의 도요타

와 인도의 DCM이 합작하여 델리에 설립한 상용차 제조회사의 도요타 측 지

분을 인수하고 경영권을 확보하였다. 인수 직후 대우는 상호를 DCM대우(이

후 DMIL)로 바꾸고 상용차 생산라인을 승용차 생산라인으로 개조하여 1995

년 7월부터 C세그먼트 급의 준중형차 씨에로(Cielo)를 조립 생산하였다.49)

❚ 그림 4-9. 대우자동차 씨에로 ❚

                 자료: http://auto.indiamart.com/cars/cielo.

49) 김영기(2008), 󰡔우리나라 대인도 수출 및 투자 증대방안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석
사학위 논문, pp. 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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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시장에 대한 외국기업의 본격적인 (준)중형차 출시는 대우자동차가 처

음이었다. 불확실한 중형차 수요에 대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대우자동차는 

예약판매제도를 실시하였다. 결과는 대성공이어서 약 11만 명의 예약자로부

터 약 1억 8,700만 달러의 계약금이 몰려왔다. 이러한 물량은 대우의 현지

조립능력을 감안한다면 5년 동안 생산라인을 100% 가동해야만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계획보다 훨씬 빠르게 연간 생산능력 10만 대 

규모의 현지 생산라인을 추가로 갖추게 되었다. 더욱이 부품 수입에 따른 환

율변동 위험에 노출될 것에 대비하여 부품 생산라인까지 추가되었다.

  그러나 예약된 11만 대 가운데 실제로 인도된 대수는 불과 2만 대에 그

쳤다. 나머지 계약자들은 중형차 구매에 부담을 느껴 모두 중도에 계약을 해

지하였다. 막대한 계약금 환급과 쌓여가는 재고, 그리고 대규모 조립라인은 

모두 DMIL측에 큰 부담이었다. 더군다나 추가 생산라인 건설 자금을 대부

분 차입금에 의지하여 자금 부담이 더욱 가중되었다. 여기에 1997년에 온 

한국의 외환위기로 모그룹의 경영악화와 2000년 본사인 대우자동차의 파산

은 치명타였다. 결국 2002년 DMIL은 채권은행단의 관리에 들어갔고, 2005

년 3월 인도 채권회복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매각절차에 들어감으로써 사라

졌다. 

  대우자동차의 인도 진출 실패는 무엇보다도 인도 중산층과 그들의 구매력

에 대한 과도한 낙관과 현지화되지 못한 제품 생산에 있다. 현대자동차의 사

례에서도 볼 수 있지만, 인도의 자동차시장, 특히 주고객층인 중산층의 수요

는 소형차 즉, A세그먼트와 B세그먼트에 집중되어 있다. 2010년 인도 중산

층의 자동차 수요가 아직 소형차가 머무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15년 

전 중형차의 도입과 양산은 그 시기가 너무나 일렀다. 대규모 계약해지는 이

러한 상황을 증명한다. 더욱이 초기 생산라인을 증설하면서 씨에로 단일모델

에 집중하고, 인도인의 성향에 맞는 독자모델이 아닌 한국모델을 그대로 도

입한 것이 인도 중산층의 성향에 맞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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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강행한 대규모 생산라인 증설과 무리한 부품 현지화가 그대로 자금 부족

으로 이어진 것이다. 

2. 해외기업

가. 노키아(Nokia)

  인도의 핸드폰 시장은 전 세계 핸드폰 시장 가운데 가장 폭발적으로 성장

하고 있는 시장 가운데 하나다. 인도에서는 2009년 한 해 무려 1억 8백만 

대의 핸드폰이 판매되어 총매출액 약 2,700억 루피(한화 약 7조 3천억 원)

를 기록하였다. 가입자 수도 2009년 약 1억 9,200만 명이 늘어났으며, 총 

가입자 수는 2009년 4월 기준 4억 3천만 명을 넘어섰다. 이런 추세라면 당

초 인도정부가 목표로 했던 2010년 총가입자수 5억 명 돌파는 이미 달성된 

것이다. 이렇게 거대한 인도의 핸드폰 시장 가운데 절반 이상을 노키아가 차

지하고 있는데, 삼성, LG 같은 한국기업들과 애플사의 아이폰을 비롯한 스

마트폰 업체들의 맹추격으로 시장점유율이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2009~10년 

기준으로 시장점유율 52.2%를 기록하고 있다. 인도인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

의 절반 이상이 노키아의 제품인 것이다. 이러한 성공을 바탕으로 노키아는 

2007년 인도 전 제품 브랜드 이미지 신뢰도 조사에서 4위로 선정되었으며, 

경제 주간지 Business World가 실시한 조사에서 인도의 1위 제조기업에 선

정되었다. 

  현재 인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노키아의 제품으로는 스마트폰 X6(가격 1

만 6,000루피, 한화 약 43만 2,000원)와 E72(가격 1만 9,000루피, 한화 약 

51만 3,000원)를 들 수 있으며, 이 모델들을 포함해 약 47종의 모델이 인도

에서 판매 중이다. X6와 E72는 모두 뛰어난 디자인과 성능을 모두 보유하

고 있어 중산층의 수요에 부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X6는 와이파이(Wi-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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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5메가픽셀 카메라, FM 라디오 수신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8기가(혹은 

16기가)의 대용량 내장 메모리를 탑재하여 다수의 음악과 비디오 파일을 저

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무엇보다도 뛰어난 음악 재생 기능을 가지고 있어 

MP3 플레이어를 대체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각종 이메일 솔

루션을 바탕으로 주로 화이트칼라 계층을 주 구매고객으로 상정하고 있는 

E72는 최장 12시간 30분까지 연속통화가 가능한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하고 

쿼티(QWERTY)타입 키보드를 장착하여 어디서나 편리한 이메일 송수신을 

가능하게 하였다. 

❚ 그림 4-10. 노키아 X6와 E72 ❚

     

   자료: Nokia 인도 홈페이지(http://www.nokia.co.in/find-products/products).

 

  노키아가 이렇게 인도에서 성공을 거둔 이유는 앞에서 예시한 성공적으로 

인도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사례와 크게 다르지 않다. 우선 노키아는 다른 외

국 휴대폰 업체가 진출하지 않았던 1995년 인도 시장에 먼저 진출함으로써 

선점효과를 가지게 되었다. 전국적 유통망을 장악한 것도 성공의 원인이다. 

노키아는 델리와 뭄바이 같은 도시지역뿐만 아니라 휴대폰 구매가 쉽지 않

은 농촌지역까지 휴대폰 판매망 조직 구축을 꾀하면서, 채소나 과일을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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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가판대에서 자신들의 휴대폰을 쉽게 판매하도록 장려하였다. 이러한 전

략은 적중하여 곧이어 휴대폰 구매 수요를 통해 자신들의 매출을 올리고 싶

은 약국이나 슈퍼마켓에서도 노키아 휴대폰 판매에 나서게 되었다. 현재 인

도의 휴대폰 판매 소매업체 약 20여만 개 가운데 45%가 노키아 제품을 독

점적으로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루어 볼 때 노키아의 판매 전략은 대단

한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품의 현지화는 인도시장에서 노키아 휴대폰이 성공을 거둔 또 다른 중

요한 이유다. 앞에서 언급한 두 모델 이외에도 노키아는 다양한 가격대의 모

델을 동시에 내놓음으로써 중, 상류층부터 상승열망층(Aspirer)까지 인도 내 

다양한 계층의 수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실제로 앞에서 예시한 고가

의 두 모델 이외에도 최저 1,149루피(한화 약 3만 1,000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가격대의 모델을 출시하고 있으며, 올 한해에만 22종의 다양한 모델

을 출시하였다. 

  더욱이 노키아는 인도의 사정에 맞는 기능을 탑재하여 가격의 현지화뿐만 

아니라 기능의 현지화까지 이루어냈다. 인도는 아직까지 전력사정이 원활하

지 못한 곳이 많고 심지어 도시에서도 자주 정전이 될 경우가 많다. 따라서 

휴대전화에 전등기능을 탑재하여 정전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인도에서는 상

당히 유용하다. 노키아는 보급형 모델인 노키아 1100모델에 FM라디오와 전

등기능을 탑재하였는데, 이 모델은 인도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 이러한 

현지화 모델의 개발은 약 700여 명의 연구원을 보유하고 있는 노키아의 인

도 R&D센터에서 주도하고 있다. 

나. 로레알(L’Oréal)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경제성장을 통해 변화된 생활습관과 라이프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인도의 중산층들은 자신의 외모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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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관심은 남녀의 구별없이 점점 커져간다. 1995년 진출한 로레알은 진

출 당시에 영세한 규모를 면치 못했던 인도의 미용시장을 보다 전문화, 기업

화시켰으며, 인도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미용 브랜드로서 자리 잡았다. 

  초기 로레알은 인도 화장품 시장에 L’Oreal Paris, Maybelline New 

York, Garnier 등 세 가지 브랜드를 내놓았으며, 이외에 모발 염색과 살롱 

비즈니스를 관리하는 전문가용 L’Oreal Professional, 피부과 전문 화장품 

브랜드인 Vichy로 대표되는 Active Cosmetics Division 등 세 분야로 운영

하였다. 진출 당시 인도의 미용시장은 전문화 수준이 상당히 낮았다. 저가의 

국내 브랜드 화장품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으며 미용을 체계적으로 교육받

을 수 있는 기관은 존재하지 않았다. 진출 이후 로레알은 제품매출의 3.5%

를 제품 연구개발비로 책정하고, 소규모 점포 중심의 미용시장을 체인점 중

심으로 바꾸어 놓았다. 

  좋은 품질이 뒷받침된 고가 정책도 인도에서 로레알이 인기를 끌 수 있는 

비결 가운데 하나다. 인도의 저가 화장품은 최저 1달러로도 구매가 가능하

다. 그러나 로레알의 가장 저가 브랜드인 가르니에(Garnier)의 가장 인기 있

는 제품인 화이트닝 크림의 경우 600~700루피(한화 16,200~18,900원)에 팔

리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로레알은 인도에서 상당히 고가에 판매되는 

것이다. 하지만 로레알은 인도인들이 오래 전부터 하얀 피부에 대한 강한 열

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1주일 내에 제품과 함께 제공되는 색상

표로 두 단계나 밝아진 피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제품을 홍보하였다. 하얀 

피부가 부와 지위의 상징과 같이 여겨지는 인도에서 이러한 광고는 중산층

들에게 상당한 호응을 이끌어냈고, 실제로도 효과가 뛰어나다는 입소문과 함

께 대부분의 상점에서 판매되고 있다. 

  제품 홍보 역시 현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Garnier 자외선차단제 옥외광고다. 보통 옥외광고가 간판을 보는 시선 앞에

서 제작된다는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실제로 그늘을 만들고 그 위에 자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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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제 광고를 배치함으로써 인도의 강한 햇살에도 피부를 보호할 수 있다

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이 광고는 2009년 칸 광고제 옥외광고 부문에서 

동상을 수상할 정도로 국제적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그림 17 참고).

다. 캘로그(Kellogg)

  아침식사 대용인 씨리얼 제조회사인 캘로그는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가

장 시장점유율이 높은 브랜드로 사랑받고 있다. 현재 캘로그는 전 세계 씨리

얼 시장의 약 40%를 점유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북미 34%, 유럽 46%, 

아시아⋅태평양 지역 45%, 중남미지역에서는 63%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인도시장에서는 시장 진출 초기 고전을 면치 못하다 점차 변화하는 중산층

의 식생활로 인해 조금씩 자리를 잡고 있다. 

  캘로그는 1994년 6,500만 달러를 투자하고 대표 상품인 콘 프레이크

(Corn Flakes)를 출시하면서 본격적으로 인도시장에 진출하였다. 초기 캘로

그의 인도시장에 대한 전망은 대단히 낙관적이었다. 당시 인도 봄베이 증권

거래소 이사였던 Bhagirat Merchat의 언급을 빌리자면 당시 인도 인구를 9

억이라고 가정해볼 때 그중에서 2%만 아침식사로 씨리얼을 먹는다고 한다

면 무려 180만 명이라는 거대 수요층이 형성될 것으로 믿었기 때문이다.50) 

더욱이 경쟁 업체의 인도 진출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시장 출시 초기에 이러한 낙관은 현실로 이루어졌다. 매출실적은 고무적이

었고, 점점 더 많은 인도인들이 씨리얼을 구매하였다. 그러나 인도인들의 씨

리얼 구매는 단발성이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즉, 인도인들은 새로운 제품에 

대한 흥미로 인해 제품을 구매한 것이지 장기적 수요를 목적으로 구매한 것

이 아니었던 것이다. 문화와도 연결되는 아침식사의 내용을 바꾸기에는 인도

50) 김영기, 앞의 논문, p.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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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11. Garnier Light Moisturizer 신문광고(좌)와 자외선 차단제 

옥외광고(우) ❚

  

  자료: http://www.modelsntrends.com/view_story.php?id=211.

인의 습관은 너무나 뿌리 깊은 것이었기 때문이다. 

  북부 인도인을 기준으로 본다면 인도인들은 아타라고 부르는 밀가루 반죽

으로 만든 로띠(빵의 일종)에 커리와 요거트를 곁들인 아침식사를 즐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가의 씨리얼로 아침식사를 대체한다는 개념은 그들에게는 

생소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더군다나 캘로그는 시장 조사를 통한 수요파악 

없이 자사 제품인 Wheat Flakes, Honey Crunch 등을 계속해서 들여왔고 

이러한 시도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만다. 

  그러나 2000년 이후 출시된 다이어트용 씨리얼인 스페셜 K(Special K)의 

출시와 결과는 캘로그에 희망적이었다. 중산층을 중심으로 인도인의 식습관

이 점차 바뀌고 외모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저열량 씨리얼인 스페셜 K

의 수요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즉, 바쁜 출근 시간에 간편하게 아침식사를 

해결할 수 있으면서 비만과 영양을 동시에 고려하는 중산층의 수요에 부합

하는 대체재로 스페셜 K가 떠오른 것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캘로그

의 인도 진출 당시보다 중산층의 소득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제는 씨리얼

과 우유를 구매하는 것이 더 이상 그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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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기업의 진출 확대방안

가.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

  해외 사정에 밝은 인도의 중산층들은 그들의 소비행태를 세계적 유행에 

맞추려는 욕구가 강하다. 특히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브랜드와 제품에 대

해 강한 소비욕구를 가지고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중산층과 부유층은 

높은 가처분 소득을 토대로 높은 품질과 뛰어난 디자인의 외국 브랜드 제품

을 선호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기업은 새로운 제품을 인도에서 선보이기보다

는 이미 다른 시장에서 검증된 제품, 그리고 소비자의 브랜드 충성도가 높은 

제품을 선보일 경우 인도시장에 안착할 가능성이 높다. 중산층 소비자들에게 

최신 제품을 사용한다는 자부심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세계시장 출시시기

와 인도시장 출시시기 간의 차이를 줄인 제품도 인기를 끌 수 있을 것이다. 

  인도에서는 이제 더 이상 저가격 제품이 무조건 인기를 끌지 않는다. 소

비가 자신의 정체성과 지위를 보여준다고 인식하는 중산층 소비자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한국산 제품은 중국과 인도 국내산 제품에 

비해 높은 원가로 인해 가격 경쟁력이 없다. 따라서 하위 계층과 상승열망층

이 주로 구매하는 저가상품 시장에서도 승산이 낮다. 우리 기업이 공략해야 

할 시장은 가격보다 디자인과 기능을 우선시하는 중산층과 부유층을 위한 

시장이다. 따라서 제품 출시 전부터 구매가 가능한 계층들에 제품의 우수한 

기능과 차별화된 고급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통 채널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도 필요하다. 예를 들면, 인도 중산층에 시장에 진출하기 전

부터 고급 이미지를 구축한 미국 오토바이 생산업체인 할리 데이비슨은 세

계적 경제위기의 후유증이 완전히 치유되지 않은 2009년에 인도시장에 진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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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품과 인력의 현지화

  인도 중산층에 큰 인기인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모두 소비자의 구미

에 맞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제품과 브랜드를 개발했다. 세계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은 글로벌 제품이라도 현지화한 요소를 도입하여 차별화를 시도한 

상품의 인기가 높다. LG전자의 Stars of India 제품군의 출시와 매출 신장

은 이러한 상황을 증명한다. 하지만 현지화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제

품 도입 이전에 치밀한 시장조사를 해야 한다. 

  인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미백화장품 시장은 다양한 화이트닝 제품군을 

보유한 한국기업에 더 없이 중요한 시장이 될 수 있다. 음악을 좋아하는 인

도인의 특성을 보건대 노래방 기능을 포함한 핸드폰, 작은 포장 단위나 일회

용 포장제품도 경쟁력을 얻을 수 있음이 드러났다. 더욱이 식품회사의 경우

에는 세계에서 채식주의자가 가장 많은 인도의 특징을 파악하여 제품의 원

료에 동물성 재료를 사용하지 않는 한편,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마케팅 

전략이 요구된다. 

  인도의 중산층과 상류층은 인구의 비율은 적어도 절대적인 수가 많아서 

한국의 전체 인구보다 많다. 그들 간에 구매력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

고 다양한 가격과 품질의 제품군을 동시에 출시하여 소비자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히는 전략도 유용할 것이다. 국토의 면적이 한국(남한)의 33배에 달

하고 지역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 예를 들

면, 보다 보수적인 북인도지역에서는 제품의 외양보다 기능을 중심으로 마케

팅 전략을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제품의 현지화와 더불어 인력의 현지화도 성공적인 인도 진출의 중요한 

과제다. 상이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한국과 인도는 기업 경영에서 마

찰을 일으킬 여지가 크다. 인도에 주재하는 한국인들이 인도에 대한 좋지 않

은 감정을 가지고 귀국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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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와 관용의 자세가 필요하다. 기업 경영과 제품 개발에 현지 사정을 잘 

아는 현지인의 참여가 필요한 것은 이런 연유에서다. 한국 기업에 고용된 인

도인은 노동자이자 소비자이기에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중산층의 소비성향을 

잘 알고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그들은 또한 복잡한 인도의 관료시스템과 법

체계에도 익숙하다. 따라서 유능한 현지 인재들에게 회사의 경영과 제품 개

발에 책임이 전제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유통, 서비스망 확대

  인도의 경제성장에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는 것은 도로와 전력을 비롯

한 인프라 부족이다. 인도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

이지만 경제성장의 추세와 증가하는 수요에 비해 개선속도는 느리다. 특히 

전력과 도로 등 물류와 관계된 인프라가 가장 큰 문제다. 전력의 경우를 본

다면, 인도 정부는 경제개발 10차 5개년 계획기간(2002~07년)에 36,956 

MW의 전력을 확보하도록 계획하였으나 65% 수준인 23,250MW만 확보하

였다. 이런 사정으로 농촌지역의 절반이 넘은 가정에서 아직 전기를 쓰지 못

하고, 도시지역에도 만성적인 전력 부족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도로는 세계

적 규모이지만 자동차 전용도로는 200km에 불과하며, 철도도 건설된 지 

150년 이상이 넘어 노후화가 심각하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제품을 보다 원활하고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는 유통

망 구축이 필수적이다. 직영판매점, 딜러망, 제품취급점, 인터넷 판매 등 다

양한 차원의 판매망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주문제품이 신속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현지 대형유통회사와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좋다. 더욱이 인도에서는 e-Bay를 비롯한 인터넷 통

신판매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제품의 신뢰도와 관계되는 배송체계 구

축이 중요하다. 기계와 가전제품 같은 제품은 구매 후의 서비스가 중요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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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지방의 구매자들이 신속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현지 전문기사를 

고용하거나 아웃소싱을 통한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또는 인도의 재래식 유통시장의 근대화에 직접 참여하여 증가추세인 유통

시장을 선점하는 기회를 노릴 수도 있다. 인도 유통분야의 진출은 향후 한국 

제조업체들의 인도시장 공략을 위한 사전투자의 성격이 강하고 전략적으로도 

중요하다. 이럴 경우 다양해지는 인도의 유통 네트워크에 대응할 수 있는 온, 

오프라인을 모두 활용하는 방향의 추진이 긍정적이다. 오프라인의 경우에는 

쇼핑을 할 때 한 가지 상품만 고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물품에 대한 인도 

중산층의 구매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복합쇼핑몰과 백화점 같은 부동산 

개발, 온라인 유통망의 경우 증가하는 인터넷 사용자를 겨냥한 인터넷 쇼핑

몰과 홈쇼핑에 대한 진출 전략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바쁜 직장인들을 위한 온, 오프라인을 연계하는 유통망 구

축도 추천할 만하다. 

  이 밖에도 국제기구 및 NGO와의 협력 사업을 통해 인도 중산층에 제품

을 판매하는 기업이 아니라 인도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기업으로서 이미지를 

구축할 필요도 있다. 인도에서 LG전자가 국민기업으로 대접받는 이유는 단

순히 제품의 질이 좋기 때문이 아니라 인도 소비자들을 이해하려는 다양한 

정책들을 시도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도는 조만간 중산층으로 편입될 상승

열망층의 잠재적 수요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예를 들면, 필립스는 농

촌시장에 진출할 당시에 NGO와 손을 잡고 농촌가구에 태양전지를 활용하

여 야간조명을 제공하는 사업을 벌여 농촌발전에 도움을 주는 기업의 이미

지를 제고하였고, 덕분에 보다 쉽게 인도 전역에 판매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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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이 보고서는 인도중산층의 개념과 역사적 기원, 발전과 변화를 살펴보고 

그들의 특징을 강력한 소비성향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실제로 인도에 진

출한 국내외 기업들의 성공과 실패 사례들을 통해 향후 인도 중산층 시장을 

개척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략과 자세에 대해 고민했다.

  인도는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세를 보이는 나라다. 이

러한 성장세는 2008년 전 세계를 강타한 금융위기에도 호주에 이어 두 번째

로 출구정책을 실시하는 결과를 끌어냈다. 인도의 소비시장은 세계적인 불황

에도 불구하고 거의 위축되지 않았다. 한 조사에 의하면 금융위기가 시작된 

시기인 2008년 3/4분기에 인도의 소비재시장은 전년동기대비 오히려 24% 

성장하였다. 2008년 하반기를 제외한다면 인도 소비시장은 경제위기의 영향

을 거의 받지 않은 것이다. 골드만삭스를 비롯한 세계의 경제예측기관들은 

단기적으로는 8% 이상, 중장기적으로는 5~6% 이상 성장함으로써 2020년경

에는 인도가 일본을 제치고 중국과 미국에 이어 세계 3위의 경제규모를 가

지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나온 국내 한 경제연구소의 자

료에서도 인도가 일본을 제칠 것으로 내다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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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경제가 급성장하면서 한국과의 경제협력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2000년대 초반까지 20억~30억 달러 수준에 머물던 대인도 교역규모는 금융

위기 이전까지 연평균 20%의 급성장세를 보이면서 2008년 약 156억 달러

에 이르게 되었다. 또한 한국은 인도에 2007년 9월까지 271건, 총 10억 

8,941만 달러 규모의 직접투자를 한 인도의 7대 외국인투자국이다. 이렇게 

급속하게 가까워진 양국 간의 경제적 관계는 2006년 3월 첫 공식협상이 실

시된 이후 3년 6개월 만에 공식서명이 완료된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CEPA)을 통해 더욱 가까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상황에서 인도시장은 한국기업에 커다란 기회로 다가오고 있다. 현대

자동차와 LG전자처럼 이미 인도시장에 진출하여 성공을 거둔 한국기업도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많은 기업들이 인도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지 않고 

관망하는 형국이다. 특히 중소기업은 물적⋅인적 자원의 부족으로 인도시장 

진출에 필요한 정보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고, 인도를 잠재적인 수요나 경제

적인 가치로만 접근하기에는 아직 장벽이 많다. 세계화로 각국이 과거에 비

해 훨씬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나 인도는 우리와 다른 문화와 생활방식

을 가지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카스트 제도가 엄존하는 등 쉽게 이해하기 어

려운 국면이 있다. 열악한 인프라로 유통망의 발달속도도 상대적으로 더디고 

일부 주에서는 공산주의 정당이 영향력을 가지는 등 진출에 고려할 요소도 

많다.

  서두에 언급했듯이 본 보고서는 인도 소비시장을 이끌고 있는 중산층에 

대한 다각적인 정보를 제시하여 향후 인도와 인도시장에 관심을 가진 개인

이나 기업들에 사전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본문에서 본 것처럼 고등

교육을 이수하고 전문직에 종사하는 인도의 중산층은 소비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다. 단순히 가격이 저렴한 것만을 쫓는 수준을 넘어서 

품질과 브랜드를 고려하고, 소비행위를 통해 자신을 다른 계층과 차별화한다. 

이러한 소비성향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고, 중산층의 증가와 함께 소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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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도 크게 늘어날 것이다. 

  여러 기관과 전문가들이 전망했듯이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 중 하

나가 될 것이다. 한국기업에는 새로운 기회가 아닐 수 없다. 본 보고서를 통

해 인도 중산층에 대한 이해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기를 바라며 향후 현지조

사와 인터뷰를 통해 보다 본격적인 인도 중산층 연구가 한국에서 다수의 연

구자들을 통해 진행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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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정리

동인도회사(East India Company) 17세기 초 영국·프랑스·네덜란드 등이 동양에 대

한 독점무역권을 부여받아 인도와 인도네시아에 설립한 회사. 1600년 설립된 영국

동인도회사는 인도무역을 독점하다 1874년 국유화되고 1876년 해산되었음.

BPO(Business Process Outsourcing) 업무 처리 전 과정을 외부 업체에 맡겨, 기업과 

아웃소싱 업체가 힘을 합쳐 기업 가치를 창출해내는 경영방식. 

신경제정책(New Economic Policy) 1991년부터 시작한 인도의 경제정책. 기존의 사회

주의적 색채를 탈피하고 시장경쟁, 외자유치를 통한 경제발전을 그 기조로 함. 현

재 인도 경제정책의 골격을 이루고 있음.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외국인이 단순히 자산을 국내에서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 참가와 기술제휴 등 국내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말함.

인도국민회의(Indian National Congress) 1885년에 설립되었으며 1905년 영국정부의 

벵골분할령 발표 이후 반영민족운동을 전개하는 단체로 발전했음. 독립 이후 인도 

정치를 주도하는 세력이 됨. 

카스트(Caste) 인도 사회 특유의 신분제도. 크게 브라만(Brahma), 크샤트리아

(Kshatriya), 바이샤(Vaisya), 피정복민으로 이루어진 수드라(Sudra)로 이루어져 있

음. 이 밖에 불가촉천민도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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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정책(Exit policy) 혹은 출구전략(Exit strategy) 경기침체기에 경기를 부양하기 위

하여 취하였던 각종 완화정책을 경제에 부작용을 남기지 않게 하면서 서서히 거두

어들이는 전략.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상품

교역, 서비스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의 협정을 말

함. 자유무역협정(FTA)과 동일한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자유무역협정에 비해 더욱 

광의적인 개념을 지니고 있음. 한국과 인도는 2006년 3월 협상을 시작하여 2009년 

8월 정식 서명하였으며, 2010년 1월부터 발효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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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The Birth and Development of the Indian 
Middle Class

Ocksoon Lee

After implemented the New Economic Policy in 1991, India has been 

known  as one of the countries which shows the fastest economic develop-

ment, along with China. Potent consumption demands based on more than 1.1 

billion people pulled the Indian economy positively even during the world- 

wide economic crisis since 2008. Moreover, the astonishingly emerging Indian 

middle class became the essential group which leads the powerful trend of 

consumption in India.

Though the Indian middle class appeared during the British colonial pe-

riod most of them at present are constituted by the so called “New Middle 

Class” who work in professionalized job, IT and service industries. Based on 

relatively high salaries, they expose strong consumption tendencies being rep-

resent their identities through consumption. Furthermore, they opt for com-

modities not only by price but also by a variety of standards such as quality 

or brand power. Also, they do not vacillate to part with their money for im-

ported luxury goods. 

Till now, there are little academic research papers or related reports 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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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ning the Indian middle class in Korea. However, Indian middle class 

would be the main subject or interest for Korean companies which incline to 

unearth new markets in India. Through a number of examples, this report pa-

per tryst to present that the Indian middle class have strong tendencies to 

purchase world-famous brand products though their prices are relatively higher 

than others. Also, the Indian middle class desires to buy localized product 

which their preferences are influenced. While some companies that figured 

out these trends are measurably succeeding to find Indian market for their 

benefit, other companies that simply saw potential demands of Indian middle 

class failed to move forward. 

Therefore, before pursuing or seeking the Indian market, Korean compa-

nies are advised to secure competitive power through comprehensive prepara-

tions such as guarantee the distribution networks, after-sales services and sus-

taining market research for the Indian middle class. Although difficult predis-

positions are needed, the Indian middle class would be definitely promising 

opportunities for Korean companies in the near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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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인도 중앙정부와 주정부의 관계변화 연구: 
최근 정치변화를 중심으로

김찬완

  이 글은 최근 정치변화를 중심으로 인도 중앙정부와 주정부의 관계 변화

를 연구하고 있다. 연방정부에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인도 정체(政體, 

polity)의 준연방제 특성 때문에 중앙정부와 주정부는 갈등을 겪어왔다. 주정

부들은 그동안 중앙정부가 주지사의 직무와 대통령령 하달을 오용해온 것을 

불평해왔다. 

  하지만 중앙정부와 주정부 간의 이러한 관계는 연합정치의 출현으로 큰 

변화를 맞게 되었다. 1990년대 중반부터 지역군소정당의 지지 없이 어떤 전

국 정당도 중앙권력을 잡지 못했다. 이런 연합정치 시대에 중앙 연정에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일부 지역정당들은 쉽게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지역군소정당들은 정부의 정책이 자신들의 주 정치에 부합하지 않는

다고 판단하면 연방정부의 중요한 법이나 정책을 차단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들은 때론 철도 프로젝트와 같이 중요 국가 프로젝트의 할당 시에도 자신의 

주에 유리하도록 과도하게 편파적이다. 

  연합정치 풍토는 중앙정부와 주정부가 권력을 분담하도록 강요했다. 이러

한 상황에서 주정부들은 전통적으로 중앙정부의 독점 영역이었던 외교정책에 

대해서도 개입하는 것을 꺼리지 않게 되었다. 행정, 입법, 경제, 재정 분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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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중앙정부의 절대적인 역할 때문에 우리는 투자나 외교 문제와 관련하

여 인도와 관계를 설정할 때 중앙정부에 집중하려는 유혹을 받고 있다. 하지

만 연합정치와 경제자유화 시대에 지역군소정당들이 집권하고 있는 주정부들

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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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머리말

  인도는 기본적으로 연방제를 받아들이고 있지만 중앙정부의 권한이 주정부에 

비해 절대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준연방제(Quasi Federal)라고도 한다.1) 그 결과 

인도의 주정부들은 지속적으로 더 많은 자치권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대

립해왔다. 이러한 갈등은 인도국민회의(INC: Indian National Congress) 1당 

지배체제하에서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지 않았으나 INC의 쇠퇴와 더불어 

인도 중앙에 연합정치 풍토가 정착되면서 최근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 정치변화를 중심으로 인도 연방제를 분석하고 

중앙정부와 주정부 간의 관계를 살펴본다. 이를 바탕으로 대인도 외교와 진

출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준연방제의 특성 때문에 그동안 중앙정부와 주정부 간의 갈등문제는 인도

1) 준연방제란 주(state) 정부에 최대한의 자치권을 부여하는 미국식의 연방제와는 달리 주의 자치권이 중
앙정부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쉽게 박탈될 수 있는 것이다. 인도 연방제는 평상시에는 유지되다가 주의 
법과 질서가 혼란되었다고 판단되거나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할 경우와 같이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
하면 단일정부 또는 준연방제로 변환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인도 연방제는 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강도
의 문제인 것이다. 준연방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K. C. Wheare(1947), Federal Government, 
Oxford University Press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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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중요한 정치 현안이 되어왔다. 시기별로 차이는 있지만 각 주정부는 지

속적으로 더 많은 자치권을 중앙정부에 요구해왔고 그때마다 중앙정부는 이

를 거부했다. 인도정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몇 차례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여 중앙정부와 주정부의 관계를 재정립하려는 시도를 했다. 각 위원회

마다 근본적인 준연방제의 특성을 유지한 채 부분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했

다. 하지만 중앙정부가 부분적인 수정안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양 정부 

간의 갈등은 지속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6년부터 인도 중앙에 연합정

치 풍토가 유지되면서 중앙정부의 정책결정과 집행에 대한 지역군소정당들의 

영향력이 강화되자 기존의 중앙정부와 주정부 간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그동안 인도에서 중앙정부와 주정부 간의 관계에서 가장 문제가 되어왔던 

요인들은 주지사의 편파적인 역할과 법과 질서가 혼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주정부를 해산할 수 있는 중앙정부의 권한이었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문제

보다는 경제개발, 촌락자치기구(Panchayat)의 자치권, 대외관계 등이 새롭게 

양 정부 간의 주요 갈등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전자의 두 가지 요인들은 

과거 인디라 간디(Indira Gandhi) 정권하에서 가장 심각하게 표출되었고 후

자의 요인들은 1990년대 중반부터 인도 중앙에 연합정부 추세가 지속되면서 

부각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의 대인도 외교관계는 물론 

대인도 투자전략 수립 시 필히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요소다. 

  인도 연방주의에 대한 고찰의 중요성은 ‘다양성과 통일성’으로 대표되는 

인도사회의 특징을 이해하는 데도 매우 필요하다. 인도는 다인종, 다언어, 다

종교, 다문화 사회이기 때문에 사회구성원 간의 동질성과 이질성이 공존한다. 

이 때문에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국민통합을 이끌어내는 것은 인도 집권 

엘리트들의 핵심 과제 중 하나다. 인도가 택한 연방제는 다원복합사회에서 

각 개별 공동체에 어떻게 하면 자율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국가와 사회통합

에 기여할 수 있게 하는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했다. 최근 한국사회가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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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방제는 기존의 정치제도가 어떻게 이러한 사회

변화를 반영해갈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따라

서 본 연구는 인도 연방제의 특성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중앙정부와 주정부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미래 한국사회 

변화에 대한 대안을 찾는 데도 기여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연구는 대인도 

외교정책과 진출 전략을 수립할 때도 매우 필요하며 한국과 인도 자치단체 

간의 교류협력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행 메커니즘의 개발

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1996년 이후 인도 중앙정부에 연합정치 풍토가 지속되는 

시점부터 최근까지 중앙정부와 주정부의 관계를 살펴본다. 본 연구의 특성상 

궁극적으로 한국과 인도의 관계를 증진시키고 더 나아가 대인도 외교정책과 

투자전략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부분인 경제개발, 촌락자치기구, 대외관계의 

권한을 중심으로 인도 중앙정부와 주정부의 관계를 살펴보겠다. 

  이 글에서 중앙집권(centralization)이란 행정권한, 특히 정책의 결정권이 

인도 정부조직 내에서는 상층부에, 조직 간에는 상급조직, 즉 중앙정부에 집

중되어 있는 정부 조직형태를 의미하고, 지방분권(decentralization)이란 이와 

반대의 조직형태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권한의 배분 여하가 중앙집권과 지방분권형 연방제를 구분 짓

는 기준이 되지만 이 글에서는 이 외에 인적, 물적 자원이나 정보, 기술 등

의 배분여부도 포함하여 다룰 것이다. 즉, 이 글에서 말하는 중앙집권이란 

권한, 자원, 정보, 기술 등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주정부의 자치권이 미약한 

경우를 말하고, 지방분권은 권한이나 자원, 정보, 기술 등이 주정부나 지방정

부에 분산되어 이들의 자치권이 높은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인식

을 바탕으로 이 글은 최근 정치변화를 중심으로 경제개발, 촌락자치기구의 자

치권, 대외관계분야에 대한 인도 중앙정부와 주정부의 관계를 살펴볼 것이다. 

  인도는 연방제를 받아들이고 있지만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권한이 집중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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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기 때문에 준연방제라고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선 인도 연방제의 

특성을 파악한 후 최근 대두되고 있는 중앙정부와 주정부 간의 주요 갈등요

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효과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이 연구는 다음과 같

이 구성된다. 제2장에서 인도 연방제의 특성을 살펴보고 제3장에서 중앙정부

와 주정부의 관계변화 사례를 경제개발, 촌락자치기구의 자치권, 대외관계 

순으로 분석할 것이다. 제4장에서는 향후 인도 정치구조를 전망하고 이를 바

탕으로 향후 집권할 중앙연정의 경제정책 기조에 따른 중앙정부와 주정부의 

관계 측면에서 살펴본다.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인도 연방제의 미래 시나리

오를 전망해 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5장 맺음말에서는 지금까지 분석한 자

료를 기반으로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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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인도 연방체제의 특성

1. 인도 연방제 도입의 역사

  인도에서 연방제와 지방정부의 자치권에 대한 논의는 사실 독립 이전부터 

있었다. 1908년 고빨 끄리쉬나 고칼레(Gopal Krishna Gokhale)가 지방분권

위원회(Decentralization Commission)에서 각 주정부(Provinces)의 재정 자

치권을 요구하면서 연방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후 정당 차원에서도 연방

제도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1916년 제31차 인도국민회의 총회 때 처음 

대두되었다. 이때 INC는 독립인도의 정치제제를 언급한 것이 아니고 영국 

식민정부하에서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요구하였다. 이들은 관세, 우편, 소금, 

아편, 철도, 육군, 해군, 공물(貢物: Tribute)을 제외한 다른 모든 재원

(source of revenue)은 주정부에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INC는 연방체

제하에서 주정부의 완전 자치권을 주장했다. 

  인도정부 차원에서 연방제의 골격이 처음 도입된 시기는 1935년 영국 식

민정부하에서 ｢인도통치법｣(Government of India Act, 1935)이 발표된 때

다. 1935년 ｢인도통치법｣은 연방과 주에 책임정부를 도입하였다. 이 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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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드(Sind) 주와 오리싸(Orissa) 주가 신설되었다. 이 법은 인도의 모든 주

와 토호국들을 하나의 연방단위로 통합하고 총독 밑에 양원을 구성하기로 

하였다(조길태 2000, p. 498). 이후 간디와 네루를 비롯한 대부분의 인도 민

족주의자들은 독립인도의 정부 형태로서 주정부에 최대한의 자치권을 부여하

는 연방제를 옹호했다. 이들은 다원복합사회의 특성을 감안하고 분리독립을 

주장하는 무슬림 집단과 토호국들의 통합문제를 고려하여 지방분권형 연방제

를 주장했던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1942년 8월 INC의 인도철수 운동의 결

의안에서도 표출되었다. 

  INC는 연방제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네루를 위원장으로 하는 연방권한위

원회(Union Powers Committee)를 1947년 1월 구성했다. 이 위원회는 동

년 4월 17일 주정부에 최대한의 자치권을 부여하는 연방제에 대해 첫 리포

트를 제출했다. 하지만 이러한 일련의 계획은 1947년 6월 3일 영국 식민정

부의 마지막 총독이었던 마운트배튼 경(Lord Mountbatten)이 독립 인도는 

인도와 파키스탄으로 분리된다고 발표하면서 무용지물이 되어버렸다. 이 결

과 1947년 6월 6일 연방헌법위원회(Union Constitution Committee)는 바

로 중앙집권적 연방제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바로 다음날 6월 7일 연방

헌법위원회와 주헌법 위원회의 합동회의에서 동일한 결정이 내려졌다. 이후 

인도 제헌의회(Constituent Assembly)는 중앙정부가 막강한 권한을 가지는 

연방제를 받아들인다. 

  1947년 8월 15일 독립한 인도가 기존의 지방분권형 연방제의 입장을 바

꿔 강력한 중앙집권적 연방제를 받아들인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분리독립 직후 직면한 문제인 종교폭력, 식량난, 난민 문제 등을 해결

하고 빠른 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중앙집권적 체제하에서 제

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었다. 

  둘째, 영국직접통치지역(British India)과 562개에 달하는 토호국(Princely 

states)을 통합시키고 잠무-까쉬미르(Jammu-Kashmir) 지역을 인도 연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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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합시키고 북동부지역의 분리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프랑스령의 폰디체

리(Pondichery)나 포르투갈령의 고아(Goa) 같은 인도아대륙 내의 여타 식민

지배지역을 인도연방으로 통합시키기 위한 방안이었다. 

  셋째, 독립 직후 인도의 연방체제는 14개 주와 6개 연방직할지로 구성되

었다. 대부분의 주는 이질적인 인종, 언어, 문화에 상관없이 행정 편의상 구

성된 주였기 때문에 주민 간의 일체감이나 동질성이 약한 상태였다. 따라서 

주의 경계를 재편성할 필요가 있었고, 이를 위해서는 강력한 중앙집권적 연

방제가 필요했다. 

  넷째, 전국 차원에서 고도로 중앙집권화된 정당이 존재하고 있었으나 주나 

지역 차원에서는 강력한 정당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독립 직후 주정

부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은 정치권에서 미약했다. 

  다섯째, 영국 식민정부의 유산도 중요하게 작용했다. 독립 이후 인도는 과

거 영국 식민정부의 사법제도, 행정관리제도,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제도를 

대부분 그대로 답습했다. 이는 독립 이후 인도의 중앙집권적 연방체제에 크

게 기여했다(라윤도 2010, p. 104). 

  여섯째, 적대국 파키스탄의 탄생과 대결국면의 냉전체제 국제질서도 중앙

집권적 연방제를 받아들이게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2. 인도 헌법상 권한과 준연방제(Quasi Federal)의 주요 내용 

  인도 헌법 제1조에는 “인도, 즉 바라뜨(Bharat)는 주들의 연합(Union of 

State)이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연합(Union)’이라는 미국 연방제와 달리 인

도 연방은 주(state)나 연방직할지 같은 구성단위(unit)들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즉, 연방을 구성하는 지방이 국가구성의 단위체를 이

루어 자주적인 조직과 권한을 가진 연방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각 주정

부나 연방직할지는 연합(Union)으로부터 탈퇴할 자유가 없다는 것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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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의미 자체는 특정 형태의 연방제를 내포하고 있지 않다. 사실 인도 

헌법 어디에도 연방국가(federation, federal state)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

다. 하지만 인도 헌법은 [그림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앙정부와 주정부

로 이루어진 연방 구조를 받아들이고 있으며, 각 정부에 주어진 권한을 연방

조항(Union List), 주조항(State List), 공유조항(Concurrent List)에서 구체

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연방조항은 국방, 외교, 철도, 통화, 선거 등과 같이 국가의 중요한 사안 

97개에 대해 연방국회에서 법을 제정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주조항은 경찰, 

지방정부, 공공보건 등과 같은 주나 지역에 중요한 사안 61개(원래는 66개 

조항이었음)를 주의회가 입법할 수 있게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연방국회나 

주의회가 모두 법을 제정할 수 있는 공유조항은 국가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지역적으로도 중요하다고 판단된 교육, 농업, 결혼, 이혼, 재산권 이전, 계약, 

노동복지, 공장, 신문 등과 같은 47개 사안을 포함하고 있다.  만약 공유조항

에서 중앙정부와 주정부 간에 마찰이 생길 경우 중앙정부가 우위를 가진다. 

이 밖에 모든 권한은 중앙정부에 속한다. 

  인도 헌법은 비록 주조항에 속한 사안이라도 특별한 경우 연방국회가 입

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연방상원(Rajya Sabha) 2/3

이상이 찬성하면 연방국회는 주조항에 명시된 사안에 대해 입법할 수 있다. 

단, 이러한 권한은 한 번에 최대 1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만약 

2개 이상의 주의회에서 연방국회에 자신들의 입법 조항인 사안을 입법해달

라고 요청할 경우 연방국회는 해당 주를 위해 입법할 수 있다. 단, 이 법은 

해당 주에만 적용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비상사태가 선포될 경우 연방국회는 

주조항 사안에 대해 입법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특정 주의 법과 질서

가 혼란되어 대통령이 하달되었을 경우에도 연방국회가 해당 주를 위해 입

법할 수 있다. 또한 주조항이나 공유조항의 일부 사안은 사전에 대통령의 승

인을 받아야 주의회가 입법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연방정부가 주의회의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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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을 주지사를 통해 통제할 수 있는 장치는 많이 있다. 

❚ 그림 2-1. 인도 정부구조 ❚

  

  자료: Thakur, Ramesh(1995), The Government and Politics of India, Delhi: Macmillan Press.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인도 연방제를 단일정부 요소가 가미된 연방제라

고 한다. 위어(K. C Wheare)는 이를 준연방제(Quasi Federal)라고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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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입법사항 이외에 준연방제의 요소는 행정관계, 재정관계, 경제계획과 개

발관계에도 상존해 있다. 중앙정부는 인도 행정고시(IAS: Indian Admini-

strative Service)나 경찰고시(IPS: Indian Police Service) 출신 관료를 통

해 주정부를 통제할 수 있다. 또한 주정부가 임명한 공무원위원회(Pubic 

Service Commission)의 구성원도 대통령에 의해 해임될 수 있다. 또한 중

앙정부는 주 간 강물분쟁 등과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최종 결정을 할 수 있

다. 재정관계에서는 국가의 세수 대부분을 중앙정부가 통제하고 있다. 또한 

중앙정부는 매년 각 주정부에 국고보조금(grants-in-aid)을 선택적으로 지원

해주면서 주정부를 통제할 수 있다. 일부 주는 보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

는 경우도 있다. 재정관계에서 연방국회는 오직 연방정부를 위한 특별 부과

세를 부과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주정부는 중앙은행으로부터 차관을 도입해

올 때 연방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경제계획과 개발관계에 있어서도 연

방정부는 주정부에 대해 우위를 가진다. 연방정부의 계획위원회(Planning 

Commission)가 수립한 국가경제개발계획에 따라 각 주정부는 경제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준연방제의 요소는 사법관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인도는 연방정부 차원

에서만 헌법과 대법원을 가지고 있다. 미국과 달리 인도의 각 주들은 헌법이

나 대법원을 가지고 있지 않다. 주정부의 의견과는 상관없이 각 주의 경계를 

새롭게 구성하거나 신생주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연방국회에만 있을 정도

로 각 주는 존립의 문제를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물론 이는 인도 

연방제의 수준이나 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연방제하에서 주정부나 지방

정부가 행사할 수 있는 자치권의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인도의 연방제는 하나의 정치공동체 안

에서 지역에 근거한 하위 공동체와 주권을 공유한다는 법적⋅제도적인 약속

이라고 보기 어렵다.2) 따라서 인도의 연방제를 준연방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특성 때문에 그동안 인도에서는 중앙정부와 주정부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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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자치권을 놓고 갈등해 왔다. 

3. 비대칭 연방제 

  인도 연방제는 또한 비대칭 연방제(Asymmetric federalism)3)라고 할 수 

있다. 28개 주정부가 동일한 권한과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다. 인도 28개 

주는 11개의 특별 카테고리 주4)와 17개의 비(非)특별 카테고리 주5)로 구분

된다. 11개의 특별 카테고리에 속하는 주는 8개의 모든 북동부 주와 잠무-

까쉬미르, 히마찰 쁘라데쉬, 우따르칸드다. 잠무-까쉬미르와 시킴6)은 1947년 

8월 15일 인도가 독립한 이후 인도연방에 병합되었기 때문에 특별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인도정부는 본토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 주로 주거지를 이동

한다거나 토지를 매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특별 카테고리 주는 국경을 가지고 있거나 산악지역에 있다. 이 주들은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특별한 사회경제적 발전요인을 가지고 있다. 더 나아

가 이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인프라 개발을 위해 지리적으로 불리한 위

치에 있다. 따라서 주 국내총생산(GSDP)에서 공공투자가 매우 중요한 역할

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인도정부는 최근 특별 주들에 대한 조세배분을 늘리고 

있다. 특히, 인도 북동부지역 개발을 위해 조세배분을 증대시키고 있다. 

2) 연방의 라틴어 foedus는 계약이나 약속을 의미한다.

3)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M. Govinda Rao and Nirvikar Singh(2004),“Asymmetric Federalism in 
India.” Department of Economics, UCSC, UC Santa Cruz, http://escholarship.org/uc/item/ 
0v59942g 참고.

4) 11개의 특별 카테고리 주: Arunachal Pradesh, Assam, Himachal Pradesh, Jammu and Kashmir, 
Manipur, Meghalaya, Mizoram, Nagaland, Sikkim, Tripura, Uttarakhand.

5) 17개의 비특별 카테고리 주: Andhra Pradesh, Bihar, Chhattisgarh, Goa, Gujarat, Haryana, 
Jharkhand, Karnataka, Kerala, Madhya Pradesh, Maharashtra, Orissa, Punjab, Rajasthan, Tamil 
Nadu, Uttar Pradesh, West Bengal.

6) 시킴은 1947년에 인도의 보호국이 되었고 1975년 인도의 주로 완전히 병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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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인도 중앙정부와 주정부의 관계 
변화 사례

  주지사의 편파적 역할, 주정부 해산과 연방 직접통치, 중앙 관료와 신문방

송의 오용, 주의 법과 질서의 문제에 대한 중앙정부의 개입, 강물공유 문제, 

재정과 경제개발에 대한 이견, 빤짜야뜨 자치권, 대외관계 등이 중앙정부와 

주정부 간의 대표적인 갈등 요인이다. 이 장에서는 최근 인도의 정치변화를 

중심으로 대인도 외교와 진출전략 수립 시 우리에게 시사점을 줄 수 있는 

경제개발, 빤짜야뜨 자치권, 대외관계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1. 경제개발

  인도에서 국가경제개발계획에 대한 주정부들의 반대로 중앙정부와 주정부 

간에 갈등이 심화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해당 주정부를 집권하고 있는 정

당이 연방정부를 집권하고 있는 정당과 다른 경우 이러한 갈등이 심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문제는 1996년부터 연방정부를 단일 정당이 단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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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하지 못하고 연합정당이 집권하기 시작하면서 더욱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주정부도 연합정당이 집권할 경우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연합

정권을 이끄는 전국정당은 지역군소정당들의 지지를 받아 정권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개발과 같은 주정부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문제에 대해

선 지역군소정당들의 요구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와 비슷한 현상이 주정부 차원에서도 발생한다. 주정부가 연합정당에 의

해 운영되면 주정부의 경제발전 전략에 대해 연합정당간 합의가 이루어 지

지 않은 상태일 경우 그 개발전략은 추진되지 못하거나 중도에서 멈추는 경

우가 많다. 만약 개발정책이 중앙정부에서 하달된 것이라면 문제는 더욱 복

잡해진다. 특정 주의 연합정부를 이끌고 있는 정당이 연방정부를 이끌고 있

는 정당과 같은 당에 속한다 할지라도 주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선 주 연합

정권에 속한 지역군소정당들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더 나아가 지역군소정

당들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야당들이 강력히 반대하는 정책도 추진할 

수 없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를 고아(Goa) 주에서 찾을 수 있다. 고아 주는 

2005년 대통령령이 하달되어 중앙정부 통치하에 있다가 2007년 주의회 선

거에서 인도국민회의(Indian National Congress)가 이끄는 연합세력이 주정

권을 획득했다. 고아 INC 연정에는 네션날리스트 콩그리스 파티(Nationalist 

Congress Party), 마하라쉬뜨라와디 고만딱 파티(Maharashtrawadi Gomantak 

Party) 등 외에도 무소속 의원들까지 포함되었다. 고아 주정부는 중앙정부에 

의해 추진된 특별경제구역(SEZ: Special Economic Zone)에 반대하면서 중

앙정부와 심각한 마찰을 빚었다. 2007년 12월 31일 SEZ에 대한 고아 천주

교 집단의 지속적인 반대운동과 연정 소속 정당인 네션날리스트 콩그리스 

파티는 물론 야당인 BJP의 정치적 저항에 직면한 나머지 고아 주정부는 허

가절차가 진행 중인 8개의 SEZ은 물론 이미 공시(公示, notified)된 3개7)와 

인가(approved)된 4개8)를 포함한 15개의 SEZ 신규 허가를 철회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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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했다. 이에 대해 특히 이미 인가를 받은 업체나 공시된 SEZ 업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법적 대응을 하고 있으며, 연방정부도 2005년 SEZ법

에 따라 주정부는 인가된 업체나 공시를 받은 업체에 대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9) 

  고아 주 내 경제특구 반대론자들은 SEZ 설립이 고아 주의 열악한 인프라 

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될 뿐 아니라 오히려 부담을 가중시키며 

외부인들의 주 경제 침식으로 인한 주민들의 기회상실이 우려된다고 주장하

고 있다. 더 나아가 이들은 고아의 정체성 훼손을 이유로 2007년 9월부터 

SEZ에 대한 반대운동을 전개했다. 이에 주정부는 2007년 12월 31일 주민

들의 거센 반발을 이유로 고아 주 내 모든 경제특구를 전면 취소하는 방안

을 중앙정부에 제출했다. 이로 인해 이미 고시된 경제특구가 쟁점으로 떠올

라 법적인 분쟁으로 확대되었다. 고아 주정부는 시풀라(Cipla) 같은 회사가 

이미 20억 루피를 SEZ에 투자한 상태에서 고시 무효화를 발표했다. 인도 

중앙정부 상공부는 고아 주정부의 SEZ 전면 취소는 외국인 직접투자의 감

소를 유발시키고 연방정부 경제특구법(SEZ Act, 2005)을 근거로 SEZ 고시 

취소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고아 주정부는 주

정부의 사전 동의 없는 고시는 무효임을 법무부에 재차 주장했다. 중앙정부

와 주정부 간의 대립공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아 주정부는 또 다시 

주 내 경제특구 7건을 취소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직 중앙정부와의 갈등이 해

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아 주정부는 최종적으로 더 이상 고아 주 내에 

7) 공시된 3개의 SEZ은 다음과 같다. Meditab Specialities Pvt Ltd(spread over 304 acres), 
Peninsula Pharma Research Centre Pvt Ltd(20.36 hactares) and K Raheja Corporation Pvt 
Ltd(spread over 107.17 hectares(IT/ITES).

8) 인가된 SEZ은 다음과 같다. Paradigm Logistics and Distribution Pvt Ltd, Planetview Mercantile 
Company Ltd, Inox Mercantile Company Ltd and Panchbhoomi Infrastructure Pvt Ltd.

9)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www.zeenews.com/articles.asp?aid=446559&sid=BUS 또는 http:// 
www.ndtv.com/convergence/ndtv/story.aspx?id=NEWEN20080052017&ch=6/4/2008%2011:13:00
%20PM를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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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Z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10) 

  이렇게 고아 주정부가 SEZ을 놓고 중앙정부와 갈등을 유발한 이유는 근본

적으로 인도 준연방제의 특성 때문이지만 최근 인도 정치풍토로 정착한 연합

정치도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2007년 6월에 탄생한 고아 주연정

은 집권 49일 만에 3명의 연정소속 의원들이 지지를 철회함으로써 과반수를 

잃게 되었다. 반면 고아 주 최대 야당인 BJP는 세이브 고아 프론트(Save 

Goa Front), 마하라쉬뜨라와디 고만딱 파티(Maharashtrawadi Gomantak 

Party), 유나이티드 고안스 데모크라틱 파티(United Goans Democratic 

Party)를 비롯해 무소속 의원들까지 포함한 고아 민주연맹(Goa Democratic 

Alliance)이라는 정치연합을 만들어 총 20석의 지지를 이끌어 냈다. 이 과정

에서 INC가 이끄는 고아 연정은 간신히 총 40석이 있는 주의회에서 정권을 

유지해나갔지만 경제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매우 취약한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고아 주정부는 마침내 2009년 6월 연합정치 풍토 속에

서 정권유지를 위해 SEZ을 놓고 중앙정부와 마찰을 빚으면서까지 ‘2006년 

고아 SEZ 정책’을 철회했다. 

  연합정치 풍토는 전통적으로 중앙정부가 주정부에 지원해주었던 보조금 

관례도 변화시키고 있다. 인도는 전통적으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낙후된 

주에 많이 해주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전통도 연합정치 풍토 때문에 변화를 

맞고 있다. 한 예로 1999년 BJP가 이끄는 NDA가 집권할 수 있도록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했던 안드라 쁘라데쉬 주 총리인 찬드라 바부 나이두

(Chandra Babu Naidu)는 이런 전통적인 관례에 강력히 반대했다. 나이두는 

“만약 우리가 가난한 주들에 더 많은 돈을 준다면 우리 또한 가난하게 될 

것이다. 개혁을 하고, 성과를 나타내는 주들은 인구통제, 기간산업 건설, 빈

10) 인도 중앙정부는 고아 주 등에서 SEZ에 대한 반대가 심화되자 2007년 1월 SEZ 개발과 관련된 제도 
보완과 국민적 합의가 도출되기 전까지는 신규허가를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다(Indian Express. 2007.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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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퇴치에 대한 대가로 벌칙을 받고 있는 반면 가난한 주들은 주정부의 노력

의 성과와 상관없이 돈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나이두의 주장에 

부유한 주들인 델리, 빤잡, 하리야나를 집권하고 있는 NDA 소속의 기타 정

당들도 동의했다. 

  문제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에 많은 부분을 의지하고 있는 인도에서 가장 

가난한 비하르 같은 주는 NDA 연립정권에 속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바로 

이 때문에 비하르 주는 2000/2001 회계연도 철도예산 편성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았다. 비하르 주가 지속적으로 NDA 연방정부에 요구한 빠뜨나

(Patna)와 갠지스 강을 연결하는 철교 건설사업에 대한 연방정부의 예산지원

은 2001/2002 철도예산 발표에서도 무시되었다. 반면 NDA 철도부 장관 마

마따 바네르지(Mamata Banerjee)가 이끄는 뜨리나물 콩그레스(TC: Trinamool 

Congress)의 지역기반인 서벵갈 주는 철도 복선화 사업과 연장사업 등에 대

한 예산지원을 받았다. 더욱 놀라운 것은 2001/2002년 철도예산에 24개의 

신규 열차 도입 계획이 포함되었는데 24개 중 7개의 새 열차가 서벵갈 주에 

배당되었다. 인도 연방이 28개 주와 7개 연방직할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

실을 생각한다면 7개의 신규 열차가 서벵갈 주에 배당되었다는 것은 확실히 

연합정치 풍토 속에서 나타난 지역편중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편중 정책은 2010년 철도예산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났다. 마마

따 바네르지는 현 UPA 정권에서도 철도부 장관을 담당하면서 공개적으로 

편파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는 24개의 신규 철도건설 예산 중 14개를 

서벵갈에 배정했다.11) 문제는 이러한 편파적인 정책을 알면서도 만보한 총

리가 바네르지 장관을 경질한다거나 시정할 것을 지시할 수 있는 정치력이 

없다는 것이다. [표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TC는 UPA 정권연정 내에서 

INC다음으로 가장 많은 의석을 가지고 있다. TC는 UPA 총 262석 중 19

11) India Today(2010),“The Coalition Republic.”(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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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하원의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UPA 정권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

고 있다. 만약 TC가 지지를 철회할 경우 UPA 정권은 무너질 가능성이 많

다.12) 베나르지 장관은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편파적인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베나르는 자신이 이끌고 있는 TC가 

2011년에 실시될 서벵갈 주의회에서 집권당으로 등장할 수 있도록 노골적인 

편파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표 3-1. UPA 소속 정당 2009년 총선 결과  ❚ 

번호 정당명 하원수

1 Indian National Congress 206

2 All India Trinamool Congress 19

3 Dravida Munnetra Kazhagam 18

4 Nationalist Congress Party 9

5 Jammu & Kashmir National Conference 3

6 Jharkhand Mukti Morcha 2

7 Indian Union Muslim League 2

8 All India Majlis-e-Ittehadul Muslimeen 1

9 Viduthalai Chiruthaigal Katchi 1

10 Kerala Congress (Mani) 1

11 Republican Party of India (Athvale) 0

합계 262

자료: http://en.wikipedia.org/wiki/United_Progressive_Alliance, 2010.11.13.

12) 인도 하원 총 543석 중 272석 이상을 확보한 정당이 정권을 잡을 수 있다. 소속 정당들의 총 의석이 
262석임에도 UPA가 정권을 획득할 수 있었던 것은 5개의 정당이 29적을 지지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UPA 정권은 총 291석의 지지를 받아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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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2. 현 UPA 지지 정당 ❚ 

번호 정당명 의석수  지역

1 Samajwadi Party 23 Uttar Pradesh

2 Rashtriya Janata Dal 4 Bihar

3 Lok Janshakti Party 0 Bihar

4 Nagaland People's Front 1 Nagaland

5 Sikkim Democratic Front 1 Sikkim

합계 29

자료: http://en.wikipedia.org/wiki/United_Progressive_Alliance, 2010.11.13.

  연합정치 풍토 속에서 나타난 이러한 편파 정책은 자연히 중앙정부와 주

정부, 특히 중앙 연정에 속해 있지 않은 정당과 집권한 주들의 갈등을 유발 

시키고 있다. 이러한 정치풍토는 결국 인도 연방체제를 유지시키고 균형 있

는 지역발전을 추구하는 데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연합정치 풍토는 결국 인도 경제발전이 거시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연합정치 풍토는 국가의 핵심 발전전략 추진 과정에서도 중앙 연정 소속

정당이 집권한 주와 그렇지 못한 주 간의 차별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 예로 

NDA 정권이 가장 야심적으로 추진했던 IT 산업정책을 들 수 있다. NDA 

연정(1991~2004)의 핵심 구성원이었던 안드라 쁘라데쉬 주의 나이두 총리

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사 회장을 만나서 

적극적인 경제외교로 컴퓨터 첨단산업 기술을 자신의 주로 유치하는 데 성

공했다. 인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의 20% 이상을 공급하고 있는 안드라 

쁘라데쉬 같은 정보기술 선진주(IT Forward States)와 정보기술 후진주(IT 

Backward States) 간의 정보격차(Digital Divide) 때문에 인도 내에서 심각

한 정치적 갈등이 야기되었다. NDA 연정에 속하지 않는 비하르 주의 당시 

집권당 총재인 랄루 야다브는 인도의 사회적, 경제적 현실을 비추어 보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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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IT 산업은 필요 없다고 주장하면서 중앙정부의 핵심 경제개발정책에 정

면으로 반박했다.13) 

  경제개발을 놓고 중앙정부와 주정부 간의 갈등이 최근 가장 심각하게 표

출되고 있는 지역은 오릿사다. 오릿사 주 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형 프로젝

트가 중앙정부와의 마찰 때문에 잘 진척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로 베단따(Vedanta) 그룹 사례를 들 수 있다. 베단따 그룹은 오릿사 깔라

한디(Kalahandi) 지역에 보크사이트(Bauxite)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1,100

억 루피를 투자했는데 아직까지 보크사이트 광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베단따 그룹이 오릿사에 투자할 때 오릿사 정부는 중앙정부로부터 보크사이

트 광산 개발권을 임대 이후 이를 다시 자신들에게 넘긴다는 약속을 받고 

공장을 건설했으나 중앙정부 환경부에서 최종 허가를 해주지 않자 프로젝트

가 잠정 중단된 상태다. 베단따 그룹은 인도 중앙정부와 주정부 간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단지 주정부와의 합의만 믿고 사업을 추진하다 결국 오늘날

과 같은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베단따 그룹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인도에 투

자한 돈만 총 200억 달러가 넘는데 인도정부가 이를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오릿사를 집권하고 있는 지역군소정당 비주 자나따 달(BJD: Biju Janata 

Dal)은 오릿사 발전을 위해 베단따 보크사이트 공장이 꼭 필요한 기업이라

고 판단하고 지원을 약속했다. 하지만 중앙정부를 이끌고 있는 인도국민회의

의 차기 총리후보로 가장 유력한 라훌 간디의 친서민, 친부족민 정치 행보 

때문에 빠뜨나익의 개발 전략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라훌 간디가 최근 부

족민을 위한 정치행보를 지속하자 오릿사 인도국민회의 지역당원들도 라훌 간

디의 입장에 서서 베단따 그룹의 프로젝트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13) 김찬완(2001), ｢인도의 연립정부와 경제발전: 90년대 하반기를 중심으로｣, 󰡔남아시아연구󰡕, 제6호,  
p.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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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예로 1996년 자신의 지역구(Linjigarh)에 알류미늄제 재조 공장이 필

요하다고 주장했던 다스(B. K. das)는 부족민에 악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베

단따 그룹의 프로젝트에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변화를 감지한 인도 연

방정부 환경부 장관 자이람 라메쉬(Jairam Ramesh)는 베단따 그룹이 신청

한 보크사이트 광산개발 프로젝트를 거부했다. 이에 오릿사 깔라한디 지역 

부족민들은 연방정부의 결정을 환영하면서 보크사이트 광산개발권이 거부되

었으니 이미 건설한 공장도 다른 곳으로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14) 

  이렇게 베단따 그룹의 오릿사 프로젝트가 난항을 겪고 있는 배경은 기본

적으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현 인도 

연방정부의 중요한 경제, 복지정책에 결정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국민자문

회의(NAC: National Advisory Council)15)의 의장이 라훌 간디의 어머니 

소니야 간디다. NAC의 핵심 발전프로그램 중 하나는 부족민의 권익을 보호

하는 것이다. 전통적 지지기반인 부족민들의 지지기반을 재결집시키기 위해

서 INC는 친부족민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당연히 부족민이 많은 오릿사(전체 인구의 22.13%) 같은 

주들이 해당부족 지역을 개발하고자 할 때 마찰을 야기하고 있다. 현 오릿사 

정부는 부족민 지역에서 발생하는 낙살리스트 운동도 기본적으로 낙후된 사

회경제적 환경 때문에 발생한다고 보고, 부족민 지역에 기업들의 투자를 끌

14) http://sify.com/news(2010. 8. 25).

15) NAC는 2004년 6월 4일 UPA 1기 정부하에서 설립되었다. NAC의 주된 목적은 UPA 정부의“국가공
동최소프로그램(NCMP: National Common Minimum Programme)”의 이행을 감시, 검토, 조정하는 
것이다. NAC는 또한 서민 복지를 위한 법안을 제안하고 이와 관련된 정부정책을 간섭할 수 있는 권
한을 가지고 있다. 실질적으로 지난 UPA 1기 정권기간에 NAC는 국가농촌고용프로그램 같은 정부의 
중요한 복지 정책에 깊이 관여했다. 물론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처럼 NAC가 초헌법적 기구라는 
비판도 받기는 하지만 인도 연방정부의 내각과 경제기획위원회와는 별도로 정부 정책의 싱크탱크
(think tank) 역할을 하면서 정부의 각종 복지 정책을 수혜자의 입장에서 총체적으로 감독, 검토, 조
정하고 있다.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NAC의 예산이 총리실 예산에서 직접 편성되고, 그 의장을 집
권당 총재인 소니아 간디가 맡고 있기 때문에 NAC의 영향력은 실질적으로 인도정부의 모든 정책 특
히, 경제정책과 복지정책에 크게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찬완(2010), ｢인도,‘보통사람’위한 경제정
책 유지할 것｣, Chindia Journal, p. 30. (May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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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들여 개발하려고 하고 있다. 반면 INC는 낙살리스트 운동은 기본적으로 

해당 지역의 ‘법과 질서의 문제(law and order problem)’라는 입장을 취하

면서 부족민들이 원하지 않을 경우 현대식 산업개발은 피해야 한다는 입장

이다. 이것이 바로 부족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INC나 BJD 모두 2012년 오릿사 주의회 선거를 염두에 두

고 베단따 프로젝트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친서민이든 개

발이든 모두 정치적 지지기반을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정권을 잡기 위한 정

치 전략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베단따 그룹 

회장인 안일 아가르왈(Anil Agarwal)은 오릿사 프로젝트의 문제는 중앙정부

와 주정부 간의 정치적 갈등의 산물이라고 인식하고 있다.16) 

2. 빤짜야뜨(Panchayat)의 자치권

  중앙정부와 주정부 간의 갈등은 촌락자치기구인 빤짜야뜨의 자치권을 두

고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빤짜야뜨의 운영예산 지원을 놓고 주정부는 중앙

정부에 더 많은 예산을 주정부에 지원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중앙정

부가 바로 빤쨔야뜨 운영 예산을 지원해주지 말고 주정부가 판단해서 지원

해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중앙정부와 주정

부 간의 재정관계에서 유발된다. 중앙정부와 주정부의 관계에서 재정에 관한 

규정은 연방재정위원회(Finance Commission)에서 다루고 있다. 인도 헌법 

280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비계획세수의 양도 목적을 위해 재정위원회를 지

명한다. 재정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대통령에게 조언한다. 

  - 중앙정부와 주정부 간, 그리고 각 주정부 간에 순세입에 대한 배분

  - 주정부에 대한 중앙정부 통합기금(Consolidated Fund)의 보조금 관리⋅감독 

16) India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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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위해 대통령이 요청한 사안 

  - 주 재정위원회의 조언에 따라 주 빤짜야뜨나 시의회에 재원을 보충해주

기 위해 통합기금을 증액시켜주는 조치

  이 조항에서 볼 수 있듯이 중앙재정위원회는 주 빤짜야뜨의 재정을 지원

해주는 결정을 하게 된다. 인도의 주정부들은 이것이 근본적으로 문제라는 

것이다. 빤짜야뜨의 중요한 기능은 마을 발전을 자치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다. 하지만 각종 발전프로그램은 중앙이나 주정부에서 하달되는 하향 전

달식(Top-Down) 발전 모델이기 때문에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발전은 거의 없다. 정부 주도의 각종 발전프로그램은 각 마을의 특수성이나 

문제를 파악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작 필요한 개발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불필요한 개발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마을 발전에 

필요한 개발 예산이 정부 주도의 프로그램과 연관되어 편성되기 때문에, 다

시 말하면 중앙집권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빤짜야뜨가 주민자치기구

라기보다는 정부의 행정집행기구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17) 

이는 특정 주 빤짜야뜨만의 문제가 아니고 인도 전체 빤짜야뜨의 문제이기

도 하다.18) 

  한 예로 서벵갈 바만가뜨 빤짜야뜨 2007~08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얼마나 

빤짜야뜨 발전프로그램이 정부주도로 이루어지는지를 알 수 있다. 총예산의 

99%가 국가농촌고용보증계획(NREGS: National Rural Employment 

Guarantee Scheme)과 같은 정부 주도의 각종 프로그램이나 빤짜야뜨 구성

원들의 임금이기 때문에 빤짜야뜨에서 자체적으로 필요한 발전프로그램을 추

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표 3-3 참고). 자체적으로 거두어들인 

세입은 주로 빤짜야뜨 사무실 운영비나 잡비로 들어가고 극히 일부만 정부 

17) Moitree, Bhattacharyya(2002), Panchayati Raj in West Bengal, Delhi: Manak, pp. 183-184.

18) 인터뷰 Ghosh(2007.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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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수행 시 부족한 재원으로 운용한다. 따라서 서벵갈 바만가뜨 빤짜

야뜨도 마을 개발에 필요한 도로나 상하수도를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

다고 불평하고 있다. 특히 이 빤짜야뜨의 경우 펌프나 우물이 식수의 원천이

기 때문에 상수도 시설이 절실하다고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것이다.19)

❚ 표 3-3. 바만가뜨 빤짜야뜨 2007~08년도 예산안 ❚ 

 수입(Rs) 지출(Rs)

S 직원 봉급 768,000 직원 봉급 768,000

S 직원 보너스 8,000 직원 보너스 8,000

S 쁘라단과 우쁘 쁘라단의 판공비 30,000 쁘라단과 우쁘 쁘라단의 판공비 30,000

S 직원 출장 고정수당 15,000 직원 출장 고정수당 15,000

S 수당 12,000 수당 12,000

S 쁘라단 출장 고정수당 2,500 쁘라단 출장 고정수당 2,500

S
농촌 무토지 노동자 연기금

(PROFLAL)
100,000 PROFLAL 100,000

S 콜렉터(Collector)수당 8,000 콜렉터 수당 8,000

S 펌프 우물 공사 200,000 펌프 우물 공사 200,000 

S 하수구정비 100,000 하수구정비 100,000

S 펄스 폴리오(Pulse Polio) 5,000 펄스 폴리오 5,000

S 문맹퇴치프로그램 5,000 문맹퇴치프로그램 5,000

S 연합기금(United Fund) 500,000 연합기금 500,000

S 보건소 건설 200,000 보건소 건설 200,000

C+S 국가사회지원프로그램(N.S.A.P) 500,000 N.S.A.P 500,000

C+S 어린이 통합발전서비스(I.C.D.S) 400,000 I.C.D.S 400,000

C
국가 농촌 고용보증

(N.R.E.G.S)
15,000,000 N.R.E.G.S 15,000,000

19) 인터뷰 빤짜야뜨 멤버(2007.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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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3. 계속 ❚ 

 수입(Rs) 지출(Rs)

C 빈곤층이하 보건(I.A.Y) 1,000,000 I.A.Y 1,000,000

C
제12차 금융위원회

(상하수도 건설)
1,000,000

제12차 금융위원회

(상하수도 건설)
1,000,000

C
총리농촌개발계획

(P.M.G.Y, 상수도)
500,000 P.M.G.Y 500,000 

S 장려금 5,000 법원 케이스 10,000

S 무조건 교부금(Lump Grant) 1,300 사무실 유지비 50,000

S 매칭그랜트(Matching Grant) 5,000 그람 빤짜야뜨 수리비 50,000

S 주택보조금(Housing Grant) 200,000 직원 출장 고정수당** 2,300

P 재산세(Land & House Tax) 160,000 접대비 25,000

P 사무소 운영비 5,000 콜렉터 커미션 15,000

P
트레이드 라이센스

(Trade License)
25,000 천재지변대응기금 104,000

P 가축우리(Khowar) 5,000 기타 개발 300,000

P 선금(Advance) 1,000 보증금 1,000

P 은행이자 50,000 기타 100,000

기타 200.000 

총계 21,010,800 총계 21,010,800

주: * S: 주정부 지원금, C: 중앙정부 지원금, P: 빤짜야뜨 징수세원
   ** 사무직원 F.T.A 추가분
자료: Bamanghat Gram Panchyat, West Bengal 2007. 1. 25.

  제도적으로는 빤짜야뜨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선거구(Sansad)에서 필요한 

개발 프로그램을 제안하면 이것을 취합해서 그람사바 회의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면 쁘라단이 이것을 블록 사미띠에 건의하고, 블록 사미띠는 다시 우

선순위를 결정하여 지역단위의 질라 빠리샤드에 건의하는 식으로 상향식 의

사결정이 보장되어 있지만 이는 형식에 그치고 대부분 하향식 전달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바로 이러한 하향식 방식의 개발프로그램이 비판을 받고 있지만 

예산을 편성하는 정부 정책담당자나 그 위에 있는 정치인들이 정치적인 이해



인도 중앙정부와 주정부의 관계 변화 연구: 최근 정치변화를 중심으로 │181

득실을 고려한 나머지 이러한 관행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20) 이와 같은 문

제가 중앙정부와 주정부 간의 갈등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각 주정부에 재정권을 지방정부와 공유하도록 권고하고 있지

만 주정부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 오히려 각 주정부는 중앙정부에 빤짜야뜨 

재정권을 자신들에게 넘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기본적으로 인

도 연방체제의 특성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인도 연방제도는 비록 주정부가 

교육이나 보건과 같은 중요 개발 업무에 대한 지출을 책임지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대부분의 주요 세금 징수권은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다. 

  께랄라, 서벵갈, 까르따까와 같은 주의 경우 지방기구에게 많은 권한을 이

양하고 있다. 특히 께랄라의 경우 재정권을 중심으로 빤짜야뜨의 권한을 대

폭 강화시키고 있다. [표 3-4], [표 3-5], [표 3-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께

랄라는 전체적인 지원에서도 가장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람 빤짜야뜨

에 대한 지원도 가장 많이 하고 있다. 이 결과 1인당 지출액도 께랄라가 가

장 많다. 이는 께랄라가 확실히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재정 자치권을 

빤짜야뜨에 이양하고 있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 께랄라의 그람 빤짜야뜨는 

재산세, 전문세, 유흥세, 광고세 등을 징수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자동차세, 

인지세, 토지세 등과 같은 세금도 주정부와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조

세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께랄라의 그람 빤짜야뜨는 독자적으로 행정직원

을 고용하고 이들의 월급도 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권한은 까르나따까에

서도 찾아 볼 수 있는데 그러나 까르나따까의 경우 조세원이 제한적이기 때

문에 빤짜야뜨 행정직원을 고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서벵갈의 경우도 직원

을 자치적으로 고용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주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이들 직원의 봉급을 주정부가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표 3-1 참고). 이러한 경우를 보아도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서벵갈

20) 빤짜야뜨 예산집행에 관한 내용은 김찬완(2008)을 주로 참고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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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빤짜야뜨는 재정권 측면에서 자치권이 많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안드라 쁘라데쉬 주의 경우 전체적인 지출 측면에서 께랄라를 제외하고는 

다른 주들에 비해 많은 예산을 빤짜야뜨에 이양하고 있지만 그람 빤짜야뜨

에 대한 지원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 주정부들 중 빤짜야뜨의 재정

권이 가장 미약한 주의 대표적인 사례로 라자스탄과 우따르 쁘라데쉬를 들 

수 있다. 라자스탄과 우따르 쁘라데쉬는 전체적인 지출규모도 작고 1인당 지

출액도 다른 주에 비하면 미미하다. 이들 주의 경우 대부분의 재정권을 주정

부가 통제하고 극히 일부만 빤짜야뜨에 이양하고 있다. 라자스탄 주정부는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일부 업무만 빤짜야뜨에 담당할 수 있게 하고 대부분

의 개발업무를 주정부가 관활하고 있다. 이렇게 각 주마다 빤짜야뜨에게 예

산지원을 달리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정부는 빤짜야뜨에게 재정을 지

원할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많은 주정부가 재정권을 빤짜야뜨와 공유하는 것을 거부하자 인도 중앙정

부는 2004년부터 지방정부에 직접적으로 재정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과거

에는 주정부를 통해 이러한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졌다. 따라

❚ 표 3-4. 일부 주정부 농촌개발 전체 지출액 중 빤짜야뜨 비중 ❚ 

(단위: %)

1994~95년 1995~96년 1996~97년 1997~98년 1998~99년 1999~2000년

안드라 쁘라데쉬 9.2 8.7 9.3 9.9 10.5 11.0

께랄라 n.a 4.5 7.1 7.8 11.1 11.9

마디야 쁘라데쉬 2.5 3.5 4.5 9.4 6.7 7.0

마하라쉬뜨라 6.7 7.6* 8.4 8.5 8.3 8.3

라자스탄 3.3 4.2 4.6 3.8 4.2 4.6

우따르 쁘라데쉬 1.9 2.0 1.7 2.0 2.1 2.2

단순 평균 3.3 3.9 4.1 5.0 4.8 4.9

주: n.a.: Not avilable.
   * 해당 연도 수치가 부재하지만 1994~95년과 1996~97년의 단순 평균임
자료: World Bank, (2000), Overview of Rural Decentralization in India, September 27, p. 35, 

Table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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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5. 일부 주정부 농촌개발 지출에서 빤짜야뜨가 차지하는 비중

          (1998~99년) ❚ 

(단위: %)

안드라 

쁘라데쉬
께랄라

마디야 

쁘라데쉬
마하라쉬뜨라 라자스탄

우따르 

쁘라데쉬

질라 바리샤드 5.7 1.8 1.9 7.6 0.1 0.4

빤짜야뜨 쌈미띠 3.5 1.7 1.2 0.0 3.5 0.1

그람 빤짜야뜨 1.3 7.6 3.6 0.7 0.6 1.5

총계 10.5 11.1 6.7 8.3 4.2 2.1

자료: World Bank, Overview of Rural Decentralization in India, September 27, 2000. p. 36, 
Table 14.

❚ 표 3-6. 일부 주정부 농촌개발 지출에서 빤짜야뜨가 차지하는 1인당 지출액 

(1998~99년) ❚ 

(단위: Rs)

안드라 

쁘라데쉬
께랄라

마디야 

쁘라데쉬
마하라쉬뜨라 라자스탄

우따르 

쁘라데쉬

질라 바리샤드 324 117 93 470 3 19

빤짜야뜨 쌈미띠 196 112 59 0 193 6

그람 빤짜야뜨 73 505 177 42 33 70

총계 593 734 329 512 229 95

자료: World Bank, Overview of Rural Decentralization in India, September 27, 2000. p. 36, 
Table 14.

서 각 주정부는 이러한 조치에 반대하고 있지만 지금은 분명히 빤짜야뜨가 

헌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지방정부이기 때문에 주정부는 이를 반대할 

명분이 없다. 중앙정부가 빤짜야뜨에게 직접 재정을 지원하기로 결정하면서 

빤짜야뜨에 대한 주정부 영향력은 약화되고 있다. 이러한 것은 서벵갈 빤짜

야뜨 예산안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서벵갈 바만가뜨 빤짜야뜨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빤짜야뜨 전체 예산의 약 2/3를 차지하는 NREGS과 같은 중요 

프로그램은 모두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되고 있다. 주정부가 실질적으로 우려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가장 민감한 고용과 같은 예산을 중앙정부가 직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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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할 경우 빤짜야뜨 선거는 물론 주의회 선거, 총선거 등 각종 선거에 중앙

정부의 영향력이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주정부들은 빤짜야뜨

의 재정권을 주에 이양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3. 대외관계

  인도헌법은 외교(foreign affairs)와 조약(treaties)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

은 중앙정부에 있다고 명기하고 있다. 인도헌법 제253조는 주 조항(state 

liste)에 있는 사안을 포함하여 조약 집행법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연방국

회에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인도에서 주정부는 외교와 관련해서

는 직접적으로 아무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하지만 지리적인 요인 때

문에 인도의 각 주들은 외교관계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일부 주는 실질적으로 외교정책을 직접 추진하고 있다. 인도는 파키스탄, 중

국, 네팔, 부탄, 방글라데시, 미얀마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태국, 인도네시

아, 스리랑카, 몰디브 등과는 해상경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특히 이들 국

가에 대한 외교정책은 인도의 해당 주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

도와 파키스탄 관계는 뻔잡, 잠무-까쉬미르, 라자스탄 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인도-네팔관계는 비하르, 우따르 쁘라데쉬, 시킴, 우따르칸드

에, 인도와 중국 간의 관계는 아루나찰 쁘라데쉬, 시킴, 우따르칸드, 히마찰 

쁘라데수, 잠무-까쉬미르에, 인도-부탄 관계는 시킴, 아쌈, 아루나찰 쁘라데

쉬, 서벵갈에, 인도-미얀마 관계는 미조람, 마니뿌르, 나갈랜드, 아루나찰 쁘

라데쉬에; 인도-방글라데쉬 관계는 서벵갈, 메갈라야, 뜨리쁘라, 미조람에 영

향을 미친다. 또한 중동지역에 살고 있는 수천 명의 께랄라 인들의 운명은 께

랄라 주에, 스리랑카 따밀민족의 운명은 따밀 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국경을 접하고 있는 인도의 많은 주들은 연방정부의 고유권한인 

외교문제에도 자신들의 주의 이익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개입하고 있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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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같은 민족(ethnic) 문제일 경우엔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재미 있는 

것은 해당 주정부를 집권하고 있는 집권당이 중앙정부의 연정에 소속되어 

있지 않을 경우 이러한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

로 [표 3-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벵갈과 까쉬미르를 들 수 있겠다. 1998~  

2004년 NDA 연정이 중앙정부를 집권하고 있을 때 서벵갈을 집권하고 있는 

CPI(M)은 중앙정치무대에서 야당이었다. 까쉬미르를 집권하고 있는 Natio-

nal Conference는 2002년까지는 중앙연정 소속이었으나 2002~04년에는 

PDP-Congress가 집권당이 되면서 중앙 정치문대에서 까쉬미르는 야당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표 3-7]과 같이 이들 주정부는 중앙연정에 속하지 않을 

때 같은 민족문제에 대해 초헌법적 외교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연합정치 풍토가 연정에 속하지 않은 야당이 집권하고 있는 주

들에 더 많은 외교자치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중앙연정에 속한 지역 군소정당들은 비록 초헌법적 대외경제활동에 

관여하고 있지만 같은 민족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초헌법적 행위를 자

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로 따밀나두와 까쉬미르

를 들 수 있겠다. 1998~2002년 스리랑카와 까쉬미르에 민족분쟁이 심화되

고 있을 때 중앙연정에 속해 있던 이들 주 집권당은 초헌법적 활동이 될 수 

있는 같은 민족문제에 개입하지 않았다.21) 

  중앙정부를 집권하고 있는 연합정당에 소속된 정당(지역군소정당이나 전국

정당 모두 가능)이 주정부를 집권하고 있을 경우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으면

서 주정부가 대외관계, 특히 대외경제정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기 쉬워진다. 

대표적인 예로 앞 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NDA 정권 때의 안드라 쁘라데쉬

21) Rafiq Dossani and Srinidhi Vajaykumar(2005),“Indian Federalism and the Conduct of Foreign 
Policy in Border States: State Participation and Central Accomodation since 1990,” Stanford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Volume 7 Issue 1, Winter,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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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적 경제활동
헌법적 민족간 

문제
초헌법적 경제활동

초헌법적 민족간 

문제 

중앙 연정 소속의 

주(state) 집권당 
- -

수자원 조약(1996년 

서벵갈), 국경무역 

정책 (서벵갈 1999~
2003, 북동부 주와 

시킴주 2004)

스리랑카 내전 개입

(따밀나두 2000년)

중앙 연정 비 

(非)소속 집권당 

국경 다리 및 도

로 건설 (2003년 

복동부주,
서벵갈 2002-04)

- -

합동국경순찰(서벵

갈2004년), 테러 용

의자 석방(까쉬미르 

2002년), 국경수비

대 개입(2002-03 까
쉬미르, 2004 서벵

갈), 불법이민자에게 

ID 카드 2003년까

지 발급 (서벵갈), 
국외추방정책에 영

향(서벵갈 1998)

❚ 표 3-7. 1996년 연합정치 풍토 이후 인도 주(state)들의 국경관련 대외관계 ❚ 

자료: Rafiq Dossani and Srinidhi Vajaykumar(2005),“Indian Federalism and the Conduct of 
Foreign Policy in Border States: State Participation and Central Accomodation since 
1990,” Stanford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Volume 7 Issue 1, Winter, p. 7.

를 들 수 있다. 안드라 쁘라데쉬 주의 나이두 총리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

으면서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사 회장을 만나서 적극적인 경제외교로 컴

퓨터 첨단산업 기술을 자신의 주로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중앙정부의 연정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면서 독자적으로 대외경제정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주는 구자라뜨를 들 수 있다. 구자라뜨 주 

총리는 이미 일본과 한국을 방문하여 경제외교를 펼쳤고 구자라뜨 주는 

2010년 8월에도 서울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렇게 구자라뜨 주 총리

가 최근 대외적으로 활발한 횡보를 보이는 이유 중 하나는 최근 BJP에 바

즈파이를 대처할 새로운 지도자가 부재하다는 것이다. 모디 주총리는 BJP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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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끌어갈 차기 지도자는 자신이 적격이고, 더 나아가 BJP가 연방정부를 집

권할 경우 강력한 총리 후보로 되겠다는 것이다. 구자라뜨 이외에 인도에서 

대외적으로 활발한 경제외교를 펼치고 있는 주는 따밀나두와 서벵갈을 들 

수 있다. 따밀나두 주 부총리인 스탈린(M.K.Stalin)을 비롯하여 따밀나두 주 

산업부장관 라지브 란잔(Rajeev Ranjan), 투자진흥청 부청장 벨무루간

(Velmurugan) 등 투자유치 관련 담당 장관 및 공무원들이 총동원되어 지난 

2010년 10월 1일 서울에서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했다. 

  주총리들이 투자유치를 위해 경제외교를 펼치는 것은 이제 새로운 것이 

아니다. 2000년부터 인도의 각 주정부들은 경쟁적으로 경제외교를 펼치기 

시작했다. 심지어 그동안 외국인 직접투자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왔던 서

벵갈 좌파전선(Left Front)도 이 분야에서 적극적이다. 부다데브 바따차르지

(Buddhadeb Bhattacharjee) 주 총리는 20005년 8월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

를 방문하여 서벵갈에 투자해줄 것을 직접 요청했다. 부다데브 주총리는 싱

가포르 총리 리센룽(Lee Hsien Loong)과 인도네시아 주요 장관들, 그리고 

해당 지역 경영자들을 만나면서 서벵갈 투자유치 외교에 적극적으로 나셨다. 

이렇게 일부 주정부들이 적극적으로 해외 투자유치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

은 중앙정부가 단일 정당에 의해 운영되지 않고 연합정당에 의해 운영되는 

상황에서 지역군소정당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강화되면서 전통적으로 중앙정

부의 고유 영역으로 여겨졌던 대외관계도 경제개혁 시대를 맞이하여 주정부

들이 나서고 있다. 구자라뜨, 따밀나두, 서벵갈 등 일부 주들이 동남아시아와 

동아시아를 방문하여 적극으로 경제외교를 펼치고 있는 것은 인도 중앙정부

가 추구하고 있는 동방정책의 연장선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대외경제 관계에서 주정부들이 자신의 의지대로 추진할 수 있

는 것은 아니다. 께랄라와 같이 중앙정부에 미칠 정치적 영향력이 약한 주정부

들은 자신의 주에 불이익이 가해지는 대외협력을 차단할 정치력이 없다. 인도 

중앙정부는 태국과 FTA를 체결하면서 께랄라 코코넛 재배 농민들과 가공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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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피해가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께랄라 주정부와 별다른 상의를 

하지 않고 태국과 양자간 FTA를 체결하였다. 이와 같은 예를 보면 여전히 인

도의 대외경제정책 결정은 중앙정부 고유의 권한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여기서 잊어서는 안 될 것은 만약 께랄라를 집권하고 있는 정당이 

중앙정부를 집권하고 있는 연합세력의 중요한 파트너였다면, 아니 최소한 연

정의 한 파트너였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다. 한 예로 BJP가 이끄는 NDA 

정권하에서 안드라 쁘라데쉬 주를 집권하고 있는 TDP는 NDA핵심 파트너

였고 TDP를 이끌고 있던 찬드라바브 나이두는 NDA의 정권탄생의 1등 공

신 중 하나였다. 이 결과 BJP가 이끌고 있던 중앙정부는 대외경제정책을 추

진할 때 나이두의 의견을 대부분 반영했으며 심지어는 미국 대통령과 같은 

주요 외국 정상들의 방문지로 안드라 쁘라데쉬를 추천하기도 했다. 

  따라서 1990년대 중, 후반부터 정착하기 시작한 연합정치 풍토는 확실히 

중앙정부와 주정부의 관계를 변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 이제 각 주정부들, 

특히 연정에 속해 있는 지역군소정당들이 집권하고 있는 주정부들은 헌법에 

규정된 중앙정부 조항(union list)에 속한 국내 정책수립과 집행뿐만 아니라 

대외정책에도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바로 이러

한 이유 때문에 루돌프와 루돌프(Lloyd and Susnne Rudolph)는 연방시장

경제(federal market economy)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인도의 각 주들은 

주권의 공유(shared sovereignty)22)자로서 중앙정부와 함께 경제정책을 수립

한다고 말하고 있다.23) 

22)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대외관계에서 주권을 공유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23) Lloyd I. Rudolph and Susnne Hoeber Rudolph(2001),“Iconization of Chandrababu; Sharing 
Sovereignty in India's Federal Market Economy,” Economic and Political Weekly, 36, pp. 
1541-1552. (May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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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향후 인도 정치구조와 인도
연방제의 미래 

1. 향후 인도 정치구조 전망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연합정치 풍토가 유지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은 이번 

2010년 11월 비하르 주의회 선거 결과에서도 다시 한 번 명확히 드러났다. 

비하르 주를 집권하고 있는 지역군소정당인 자나타 달(Janata Dal(United), 

JN(U)) 연합은 INC의 라훌 간디의 공격적인 선거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총 

의석의 2/3 이상을 차지하여 재집권에 성공했다. 비하르 주의회 총 243석 

중 JN(U)는 115석을 획득했다. 이는 2005년 선거 때보다 27석을 더 얻은 

결과다. JD(U)의 연합세력인 BJP는 91석을 얻었다. 이로서 JD(U)-BJP 연

합세력은 전체 의석의 2/3 이상인 206석을 획득하여 재집권에 성공했다. 비

하르 주의회 선거를 진두지휘했던 주총리 니띠쉬 꾸마르(Nitish Kumar)는 

이번 선거를 계기로 비하르 주는 물론 전국 정치에서 확고한 입지를 굳히게 

되었다. 지역군소정당들이 특정 주에서 강력한 정치적 기반을 가지고 있기 



190│ 부상하는 강대국 인도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

때문에 향후에도 INC나 BJP가 단독으로 중앙정부를 집권할 가능성은 많지 

않아 보인다. 

  향후에도 현재와 같은 연합정치 풍토가 지속될 것이라는 것은 2009년 인

도 총선의 특성을 살펴봐도 알 수 있다. 2009년 인도 총선 특징 중의 하나

가 제3후보의 역할이 당선자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24) 

전체 선거구 중 60%의 선거구에서 제3후보의 득표 잠식으로 1위 당선자가 

결정되었다. UP와 AP와 같은 주에서는 약 80%의 당선자가 제3후보의 득

표 잠식 때문에 당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3후보의 영향 때문에 INC(I)는

127석을, BJP는 64석을 획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INC(I)가 2009년 총선거

에서 총 206석을 얻었으나 약 61%의 의석은 제3후보의 득표 잠식으로 당

선된 것이고 BJP의 경우 총 116석 중 55%의 의석을 제3후보의 영향으로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25) 

  이러한 경향은 향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 현재 인도 선거

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지역정당26)만 46개고 정당으로 등록했지만 지역정당으

로 인정받지 못한 정당은 2005년 10월 기준 730개나 되기 때문이다. 따라

서 INC나 BJP와 같은 전국정당은 제3후보가 당선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역

할을 하는 구도가 계속되는 한, 이들과 사전에 선거 연합을 하거나 선거전에

는 정략적으로 연합하지 않다가 선거 이후 연합하는 행태를 취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최소한 가까운 장래에는 단일 정당이 인도 중앙정부를 단독으

로 집권하기에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렇다면 연합정치 풍토가 지속된다면 향후 어떤 정당이 연정을 이끌 가

능성이 많은가? 이에 대한 답은 상대적으로 쉽게 예견할 수 있다. 현재와 같

24) K., K., Kailash(2009),“Alliances and Lessons of Election,” EPW, September 26, Vol. xliv, 
No.39, p. 56.

25) 김찬완(2010), ｢UPA집권 성공요인과 2009년 인도 총선거 특성연구｣, 󰡔남아시아연구󰡕, 제15권 3호.

26) 지역정당은 1개 주 이상에서 인정받을 경우, 물론 4개 주 이상이면 자동적으로 전국정당으로 인정받
는다.



인도 중앙정부와 주정부의 관계 변화 연구: 최근 정치변화를 중심으로 │191

은 인도 정치구조가 지속된다면 향후에도 INC가 이끄는 연정이 집권할 가

능성은 매우 다분하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INC가 2009년 

총선을 기점으로 모든 계층과 이익집단을 아우르는 포괄정당(catch-all party)

으로서의 면모를 재부활시켰다고 할 수 있다.27) INC(I)는 전통적으로 세속

주의와 범민족주의에 기반하여 다양한 이익집단을 아우르는 정책을 펼쳤다. 

그 결과 인도국민회의는 지속적으로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인

디라 간디정권 때부터 이러한 전통이 점차 와해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2009

년 총선을 기점으로 소폭이지만 특히, 전통적 지지 기반이었던 무슬림, 부족

민, 달리뜨(Dalits), 여타후진계급(OBC: Other Backward Classes) 등의 지

지율이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둘째, INC의 최대 라이벌 정당인 BJP에게는 약화된 지지기반을 회복할 

뚜렷한 대안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최근 연이은 선거에서 BJP의 최대 무기

인 힌두근본주의 전략에 인도 유권자들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2009년 총선에서도 BJP는 2004년 총선 실패 이후 다시금 ‘힌두 표’를 결집

시켜 재기를 꿈꾸며 힌두 신화를 정치적으로 이용했지만 결국 실패로 끝났

다. BJP는 2009년 총선에서 ‘람 세투’ 이슈28)를 과거 1980년대 아요댜의 

‘람(Ram) 사원 대 바브리 이슬람 사원 대립구도’를 이용해 정치적 지지기반

을 짧은 기간 내에 확보한 것처럼 ‘신화보호 대 신화파괴의 대립구도’로 이

용하여 선거에서 승리하려 했다. 더 나아가 BJP는 2009년 총선 메니페스토

에서 자신들이 집권하면 아요댜에 람사원을 건설하겠다고 공약했다. 설상가

상으로 최근 BJP의 핵심 지지기반인 브라민들이 이탈하는 현상이 우따르 쁘

라데쉬와 같은 일부 주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와 더불어 BJP는 높은 대중적 

27) INC(I)가 포괄정당으로 재탄생한 것은 선거결과로 나타난 것이라 할 수도 있으나 2009년 선거 이전
에 INC(I)는 이미 여러 주의회 선거에서 포괄정당으로서 재탄생한 면모를 보이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예가 2008년 주의회 선거결과라 할 수 있다. 

28) 이 이슈는 2007년 인도정부가 인도와 스리랑카 사이에 있는 팔크(Palk) 해협에 해저운하를 건설하려
하자 힌두근본주의 세력들이 람의 다리를 파괴한다고 반대하면서 본격적으로 제기된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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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를 받고 있는 바즈빠이 전 총리와 같은 지도자가 부재하다는 것이다. 아

드바니는 BJP를 이끌기엔 이제 너무 나이가 많고 강성 이미지는 여전한 상

태다. 떠오르는 지도자 꾸자라뜨 주 총리 모디는 힌두근본주의 이미지가 너

무 강하기 때문에 많은 유권자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 

  셋째, INC는 BJP와는 달리 향후 INC를 이끌어갈 대중적 지지도가 높은 

차기 지도자가 확실하다는 것이다. 만모한 싱과 소니아 간디도 여전히 인도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지만 젊은 층사이에서는 라훌 간디의 지

지가 매우 높다. 라훌 간디는 이미 2009년 총선에서 차기 INC 지도자로 손

색이 없음을 보여주었다. INC가 2009년 총선에서 승리한 주요 원인 중 하

나로 라훌 간디의 리더십을 꼽는 데는 별다른 의견이 없다. 

  이러한 정치 구조상황이 당분간은 지속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다음 총

선에서 인도 중앙정부를 집권할 1순위는 역시 INC가 이끄는 UPA 연정이라

는 것이다. 특히, 차기 UPA 연정은 라훌 간디가 이끌 가능성이 많다는 것

이 현재까지의 일반적인 전망이다.

2. 경제정책기조에 따른 중앙정부와 주정부 간의 관계 전망 

  라훌 간디가 정권을 잡는다면 경제정책 방향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친서민 정책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이는 라훌 간디가 그동안 정치

활동을 하면서 걸어온 길이나 그가 추구하는 정치이상을 보면 잘 알 수 있

다. 라훌 간디의 가장 큰 정치적 업적은 쇠퇴한 인도국민회의의 사회적 지지

기반을 상당부분 재건했다는 것이다. 특히 전통적 지지기반인 북인도의 달리

뜨(Dalits)와 무슬림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고 이제 부족민의 지

지기반을 재건하는 쪽으로 그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따라서 인도 정치 

분석가들은 라훌 간디의 정치적 색깔은 아버지인 라지브 간디의 자유화 정

책보다는 외할머니인 인디라 간디의 사회주의 정치색에 가깝다고 생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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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현 UPA 정권이 추구하고 있는 암 아드미(Am Admi, 보통 사람) 정치도 

라훌 간디가 주도하고 있다. 라훌 간디는 정치적 이상형으로 마하뜨마 간디

를 꼽고 있다. 일부 사람들이 마하뜨마 간디의 정치철학이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주의라고 비판하지만 라훌 간디는 이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향

후 라훌 간디가 인도를 이끌어 간다면 ‘사회적 정의 실현’이 핵심 모토가 될 

것이다. 

  UPA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인도 

국민자문회의(NAC: National Advisory Council)29) 의장직을 소니아 간디

가 맡고 있다. 2010년 3월 29일 소니아 간디는 약 4년 만에 다시 NAC 의

장직을 맡게 되었다. 집권당 총재인 소니아 간디가 장관급인 NAC 의장직을 

겸직하게 됨으로서 현 UPA 집권 2기 정책기조는 지속적으로 “인간의 얼굴

을 한” 점진적 개혁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소니아 간디가 의장인 

UPA 2기 NAC의 핵심 발전프로그램 중 하나는 부족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향후 부족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광권 개발을 두고 연방정부

와 오릿사와 같은 해당 주정부들과의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INC

가 이끄는 UPA의 친부족, 친서민 정책 기조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이

기 때문이다. 단, 현지 부족민들이 광권 개발을 지지할 경우는 애기가 달라

29) NAC는 2004년 6월 4일 UPA 1기 정부하에서 설립되었다. NAC의 주된 목적은 UPA 정부의“국가공
동최소프로그램(NCMP: National Common Minimum Programme)”의 이행을 감시, 검토, 조정하는 
것이다. NAC는 또한 서민 복지를 위한 법안을 제안하고 이와 관련된 정부정책을 간섭할 수 있는 권
한을 가지고 있다. 실질적으로 지난 UPA 1기 정권기간에 NAC는 국가농촌고용프로그램과 같은 정부
의 중요한 복지 정책에 깊이 관여했다. 물론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처럼 NAC가 초헌법적 기구
라는 비판도 받기는 하지만 인도 연방정부의 내각과 경제기획위원회와는 별도로 정부 정책의 싱크탱
크(think tank)의 역할을 하면서 정부의 각종 복지 정책을 수혜자의 입장에서 총체적으로 감독, 검토, 
조정하고 있다.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NAC의 예산이 총리실 예산에서 직접 편성되고 그 의장이 
집권당 총재인 소니아 간디가 맡고 있기 때문에 NAC의 영향력은 실질적으로 인도 정부의 모든 정책 
특히, 경제정책과 복지정책에 크게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찬완(2010), ｢인도,‘보통사람’위한 경제
정책 유지할 것｣, Chindia Journal, May 10, p.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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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 즉, 연방정부는 해당 부족민이 원할 경우 관련 개발 프로젝트를 허가

해 줄 가능성이 많다. 

  그렇다면 지역간의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서 INC가 이끄는 UPA정부는 

얼마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연합정부 정치 풍토가 

지속되는 한 지역간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는 차기 연정에서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 왜냐하면 연합정부의 속성상 소속 정당이 집권하고 있는 주

정부의 이익을 먼저 고려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연합정치 

풍토하에서 전통적으로 해왔던 중앙정부의 역할이 퇴색되면서 지역간의 불균

형 발전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것은 연합정치 풍토 속에서 중

앙정부가 주정부에 할당하는 조세비중을 살펴봐도 알 수 있다. 

❚ 표 4-1. 인도 주 카테고리별 조세배분 현황 ❚ 

구분  11차 12차  13차 

저소득 주*  53.762  53.788  53.618

중소득 주**  29.189  26.842  25.839

고소득 주***  9.750  11.199  10.943

특별 카테고리 주  7.299  8.171  9.600

비특별카테고리 주  92.701  91.829  90.400

합계  100  100  100

주: * Bihar, Uttar Pradesh, Madhya Pradesh, Orissa, Rajasthan, Jharkhand and Chhattisgarh. 
   ** West Bengal, Andhra Pradesh, Karnataka, Kerala and Tamil Nadu.
   *** Gujarat, Punjab, Maharashtra, Haryana and Goa.30)

자료: Reports of the Finance Commission(2000, 2004, 2009); Pinaki Chakraborty(2010),“Deficit 
Fundamentalism vs Fiscal Federalism: Implications of 13th Finance Commission’s Re-
commendations,” EPW, nov. 27, vol. XLV, no 48, p. 57, table1, 재인용.

30) 이 구분은 2004~05년에서 2006~07년까지의 1인당 평균 주내총생산(GSDP)을 오름차순 기준에 의
한 것임. 제13차 재정위원회에서 제공한 자료임(Thirteenth Finance Commission 2009; subse-
quently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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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의 [표 4-1]과 같이 2000년 이후 인도 중앙정부가 각 주정부에 배분한 

조세비중을 보면 저소득 주들에 대한 지원이 거의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2009년에는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중소득 주들에 대한 지원은 2000년에 

비해 대폭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반면에 고소득 주들에 대한 지원은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2004년에 비해 2009년에 감소했으나 저소득 

주나 중소득 주들이 2000년에 비해 2009년에 감소한 것과 달리 고소득 주

들에 대한 지원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제3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NDA 연정 때 찬드라바부 나이두를 비롯한 델리, 빤잡, 하리

야나 주총리들이 상벌원칙에 따라 개혁을 하고, 성과를 내는 주들에 더 많은 

재정지원을 해주는 것이 합당하다는 합의를 이루면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더 큰 문제는 이들 고소득 주들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많

다는 것이다. 2010년에 발행된 맥킨지의 인도 도시화 전망에 따르면 2030년 

인도의 총인구는 14억 7천만 명에 이를 것이고 이 중 40%의 인구, 즉 5억 

9천만 명이 도시에 살 것으로 보인다. 이를 각 주별, 도시별로 살펴보면 

인도 28개 주 중에서 구자라뜨(Gujarat), 마하라쉬뜨라(Maharashtra), 뻔잡

(Punjab), 따밀나두(Tamil Nadu), 까르나따까(Karnataka) 주의 인구 50% 

이상이 도시에서 생활할 것으로 보인다.31) 이 중 구자라뜨, 마하라쉬뜨라, 

뻔잡이 인도 정부에서 구분한 고소득 군에 속한다. 따라서 연합정치 풍토가 

계속된다면 전통적으로 인도 중앙정부가 해왔던 지역 간의 불균형문제를 해

소하는 일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자연히 연방

정부와 주정부 간의 갈등 또한 심화될 것이다. 

31) McKinsey Global Institute(2010), India’s Urban Awakening, p. 15. (Apr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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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도 연방제의 향후 시나리오 

  향후 인도 연방제가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전망에 대해선 두 가지 시

나리오가 가능하다. 첫째, 연방제 자체를 검토하는 논의가 활발해질 것이다. 

제3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경제개발, 촌락자치기구, 대외관계는 물론 이제 국

가안보분야에 대해서도 주정부와 중앙정부 간의 갈등이 표출될 가능성이 보

이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표 3-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미 부분적으로 

시작된 상황에서 마오이스트(Maoist) 소탕문제를 놓고 더욱 심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현 인도 중앙연정 소속 정당인 서벵갈 지역 뜨리나물 콩그레스가 

중앙정부의 마오이스트 소탕방법에 반대하면서 중앙정부와 지역군소정당들 

간의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각 주 간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관계

가 정치구조와 사회구조의 변화로 일부 지역에서 갈등이 심화되거나 편중적

으로 형성되는 경향이 지속된다면 인도는 중앙정부와 주정부의 관계 검토를 

넘어 근본적으로 연방제 자체를 검토해야 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서벵갈, 북동부지역 주들과 같이 일부 주정부들이 중앙정부의 

의견을 무시하고 대외관계를 추구할 경우 인도는 지금과 같은 중앙정부와 

주정부의 관계를 검토함은 물론 근본적으로 연방제 자체를 재고할 가능성이 

있다. 더 나아가 언어, 민족, 카스트, 종교, 문화정체성에 기반을 둔 압력이 

증가하면서 신생 주가 지속적으로 탄생할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에 이러한 

근본적인 논의는 향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긍정적인 시나리오에 따르면 향후에도 연합정치 풍토가 지속된다면 인도 

연방제가 진정한 합의제의 민주주의(consensus democracy) 방향으로 나갈 

가능성도 있다.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의 동의로 정당성을 추구하는 합의제 

민주주의는 사실 이미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로 

2005년 부가가치세(VAT: Value Added Tax) 신설에 대한 합의다. 서벵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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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재무부 장관인 아심다스 굽타(Asimdas Gupta)가 위원장으로 있는 주 재

무부장관위원회(CSFM: Committee of State Finance Ministers)32)는 67차

례의 회의를 거쳐 결국 VAT에 합의를 도출했다. 이를 연방정부가 수용하여 

인도는 결국 VAT를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합의제 민주주의는 결국, 

사회적 약자와 소수가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다. 

즉, 지역군소정당들이 중앙의 주요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빈도가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배려하는 민주주의와 다가가는 민주주의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2) CSFM은 주총리(chief ministers) 회의 결의안에 따라 연방정부 재무부에 의해 구성되어 2004년 8월 
17일 정식적으로 단체(society)로 등록하고 사무국을 델리에 설치하였다. 구성원은 28개 주정부, 델리
와 폰디체리 정부의 재무부 장관을 포함한 총 30명의 위원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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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최근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연합정치 풍토 속에서 중앙정부를 집권하는 전

국정당은 지역군소정당들의 지지를 받지 않고는 정권을 유지할 수 없기 때

문에 국내정책은 물론 대외정책 수립과 실행에도 지역군소정당들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지역군소정당들도 실질적으로 전국정당의 역할

을 하는 것이 아니냐하고 반문할 수 있다. 물론 인도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는 전국정당과 지역군소 정당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다. 중요한 것은 최근 연

합정치 풍토가 지속되면서 더 이상 과거처럼 중앙정부와 강한 주정부가 상

호 대립적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연정의 파트너로서 지역군소정당

들은 협력적 연방제를 구축해나가는 데 새로운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는 초헌법적 민족간 문제에 대해 연정 파트너인 지역군

소정당들이 집권하고 있는 주정부가 중앙정부의 정책에 부합하는 행태에서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연정에 속하지 않는 지역군소정당이 집권하고 있는 

주정부와의 갈등이다. 이러한 갈등은 경제개발, 빤짜야뜨 자치권, 대외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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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모두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연합정치 풍토 속에서 중앙정부와 주정부 간

의 갈등이 심화되고, 더 나아가 이런 갈등이 국가안보 같은 문제까지 위협한

다면 장기적으로 인도에서 연방제 자체에 대한 의문이 표출될 것이다.

  인도 연방제에 대한 과거의 연구가 주로 권력이 지나치게 중앙으로 쏠리

는 문제에 대해 집중했다면 본 연구는 최근 지속되고 있는 연합정치 풍토 

속에서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기존 관계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경제

개발, 빤짜야뜨 자치권, 대외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는 다

음과 같은 후속 연구 과제를 남기고 있다. 첫째, 연합정치 풍토 속에서 권력

분산과 권력공유가 가져오는 정치적 비용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둘

째, 경제개혁 이후 시장의 역학에 기반을 둔 경제논리가 중앙정부와 주정부

의 관계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가? 셋째, 인도의 28개 주정부 중에서 어

떤 주의 빤짜야뜨 제도가 가장 자치권을 많이 가지고 있는가? 넷째, 강물공

유 등과 같이 최근 각 주 간에 대두되고 있는 갈등문제로는 무엇이 있는가? 

다섯째, 인도의 주요 지역군소정당들의 정책기조는 무엇이고 이들의 사회적 

지지기반은 무엇인가?

2. 시사점 

  본 장에서는 위에서 논의한 연합정치 풍토 속에서 인도 중앙정부와 주정

부의 최근 관계변화를 바탕으로 세 가지 시사점을 제언할 것이다. 

가. 인도 각 주정부 진입전략 수립과 수행 메커니즘 개발 

  인도 각 주정부들이 개혁개방과 세계화의 추세에 맞춰 FDI를 경쟁적으로 

유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일본 등은 인도 개별 주정부와의 협력을 강하

하고 있다. 인도 각 주정부의 투자 절차는 연방정부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느리기 때문에, 인도 주정부와의 교류협력 추진 초기나 진출 시에는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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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보다는 인도 각 주정부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인도의 

입장을 고려한 ‘전략수립과 수행 메커니즘 개발’이 중요하다. 

  주정부가 연방정부를 집권하고 있는 연합정치세력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경우 대외경제정책을 추구하는 데 어려움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다. 이미 앞

에서 살펴본 것처럼 오릿사의 경우 포스코 사업을 진행시키기 위해 주정부

가 2010년 7월 27일 부지매입절차에 들어갔으나 바로 다음날 28일 연방정

부 환경부에서 ｢산림권익법(Forest Rights Act)｣이 포스코 프로젝트에 제대

로 적용되었는지 검토하기 위해 전 환경부 차관 미나 굽타(Meena Gupta)를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해당 프로젝트가 정지되었다. 연방

정부 환경부에서 부지매입절차가 적법했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해야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인도의 ｢산림권익법｣은 한 지역에서 75년 이상 거주한 사

람들을 국가의 보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그동안 인도 NGO 

단체들은 제철소 건립 예정 지역에 대한 정확한 실태 조사와 대책을 요구해

왔다. 더 나아가 포스코의 대인도 프로젝트는 최근 UPA 연정을 이끌고 있

는 INC가 친부족정책을 추구하면서 한층 더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

다. 따라서 포스코와 같이 인도에 대형 FDI를 추진할 때는 필히 해당 주정

부와 지역에 대한 진입전략을 수립하고 수행 메커니즘을 개발해야 할 것이

다. 그렇지 않으면 ‘선발진입(First Mover)’의 장점이 오히려 사업 진행의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 

나. 개별 사안별 빤짜야뜨 자치권 연구 필요: 하향식보다는 상향식

  인도에서 촌락자치기구인 빤짜야뜨는 이제 헌법조항이기 때문에 그 기능

과 권리가 날로 중요시되고 있다. 특히, 최근 연방정부가 빤짜야뜨에 대한 

주정부의 개입을 축소시키기 위해 빤짜야뜨의 주요 예산을 직접 배정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중앙정부와 주정부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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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주들은 빤짜야뜨에 자치권을 대폭 이양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빤짜야

뜨가 교육, 건강과 같이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사회분야 발전 프

로그램의 핵심 수행주체라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 보건, 수자원, 위생, 고용 

등의 개별 사안에 대해 어떤 주의 빤짜야뜨제도가 가장 많은 자치권을 가지

고 있는지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조사는 기업들이 인도의 특정 

지역에서 사회적 책임(CSR)을 수행할 때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필히 검

토해봐야 할 중요한 부분이다. 한 예로 초등교육 발전에 대해 까르나따까 주

의 경우 주 공무원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만 서벵갈의 경우 정부의 정책

이나 프로그램보다는 준교사(para-teacher) 제도가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더 나아가 모든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해당 빤짜야뜨의 지지를 받

지 않으면 프로젝트 진행이 매우 어려워진다. 따라서 인도 현지에 대형 프로

젝트를 추진할 때 위로부터의 접근방식보다는 아래로부터의 접근방식을 고려

해야 할 것이다. 즉, 자신의 프로젝트를 현지에 접근시키는 방법(Bottom 

Up)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자신의 기준으로 현지에 맞는 프로젝트를 공급

하는 방식(Top Down)은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결국 프로젝트 철회로 이어

질 가능성이 많다. 이러한 사례는 최근 인도에서 무수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 

다. 지역군소정당들과 관계강화 필요 

  최근 연합정치 풍토가 지속되면서 지역군소정당들의 영향력이 날로 강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도 각 주의 지역군소정당들과 관계를 강화하고 이들

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46개의 모든 지역군소정당들과 우호적

인 관계를 설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최소한 현재 주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11개의 지역군소정당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향

후 집권이 가능한 지역군소정당인 TDP, AIADMK, Shive Sena와 같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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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들과도 우호적인 관계가 필수적이다. 그렇지 않으면 주 정권이 바뀔 경우 

기존에 채결한 협정이나 사업이 취소되는 경우가 나타난다. 이에 대한 대표

적인 예는 마하라쉬뜨라에서 찾을 수 있다. 과거 마하라쉬뜨라 정권이 INC

에서 BJP와 Shive Sena 연정으로 바뀌면서 엔론(Enron) 발전소 프로젝트 

자체가 위기를 맞게 되었다. 

  지역군소정당들과 우호관계를 강화할 필요성은 경제개발, 대외관계 등에서 

최근 인도 농민들의 목소리가 강화되면서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경제개혁 

20년이 지난 요즘 인도 농민들은 자신의 권리를 찾기 시작했다. 경제개혁의 

혜택이 주로 도시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에게 돌아가면서 농민과 노동자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에 빠져 과거와 달리 경제개혁에 대해 비판적 시작을 갖기 

시작했다. 농민들은 자신들의 토지가 산업단지로 수용될 때 시장가격은 물론 

이보다 더 높은 조건을 내세우면서 신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투자자들의 

속을 태우고 있다. 심지어는 수용 자체를 거부하면서 폭력 투쟁으로 대응하

는 농민집단들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인도 농민들의 의식이 변화하면서 인도

정부가 추진한 경제특구는 물론 각종 대규모 프로젝트들의 진행이 중도에 

취소되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빈번이 나타났다. 이런 일련의 변화는 인도정부

의 투자정책에도 영향을 미쳤다. 과거와는 달리 투자자들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은 사라지고 선택적 지원을 하기 시작했다. 특히, 대규모 프로젝트는 정

치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민중의 눈치를 살피면서 각 지역군소

정당들이 허가를 해주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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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현재 전국정당으로 인정받고 있는 정당은 총 6개33)이나 실질적인 전국정

당은 INC와 BJP에 불과하다. 전국정당의 기준은 4개 주 이상에서 6%의 득

표율을 기록하고 최소 4명의 하원(Lok Sabha) 의원을 가지고 있거나 최소 

3개 주 이상에서 하원 총 의석의 2%를 획득해야 한다. 지역정당으로 인정

받으려면 해당 정당은 최소 5년 연소 정치활동을 해야 하고 주에 할당된 연

방 하원 의석 중 최소 4% 이상을 획득해야 하거나 주의회(state assembly) 

의석 중 3.33%를 차지해야 한다. 현재 지역정당은 46개다. 인도선거관리위

원회에 정당으로 등록했지만 지역정당으로 인정받지 못한 정당은 2005년 10

월 기준 730개나 된다. 

제1장 인도 정치연합세력 

1. 전국 정치연합

  - United Progressive Alliance: INC가 이끌고 있으며 11개의 정당이 속

해 있음 

  - National Democratic Alliance: BJP가 이끌고 있으며 8개의 정당이 소

속해 있음 

33) Indian National Congress, Bharatiya Janata Party BJP, Bahujan Samaj Party BSP, Communist 
Party of India(Marxist) CPI(M), Nationalist Congress Party NCP, Communist Party of India CPI 



참고문헌 │207

2. 지역 정치연합

  - Democratic Front: 마하라쉬뜨라 집권여당 

  - Left Democratic Front: CPI(M)가 이끄는 께랄라 야당전선 

  - Left Front: CPI(M)가 이끄는 서벵갈 집권여당 

  - Sikkim United Democratic Alliance: INC 등이 이끄는 시킴 정치전선 

  - Telangana Rashtra Sadhana Front: 뗄란가나 지역 신생주 분리 운동 

정치연합

3. 과거 정치연합세력 

  - Third Front: 좌익민주전선이 주축이 된 9개 정당의 연합체. 구성정당은 

다음과 같다. Left Democratic Front(24), Bahujan Samaj Party(21), 

Biju Janata Dal(14), All India Anna Dravida Munnetra Kazhagam 

(9), Telugu Desam Party(6), Janata Dal(Secular)(3), Marumalarchi 

Dravida Munnetra Kazhagam(1), Haryana Janhit Congress(1), Pattali 

Makkal Katchi(0). ( ) 안은 2009년 총선에서 획득한 의석수임. 

  - Fourth Front: 기존에 UPA 소속이었던 Samajwadi Party(SP), 

Rashtriya Janata Dal(RJD), Lok Janshakti Party(LJP)가 2009년 총선

거 이후 소위 총리 옹립자(kingmaker)의 역할을 기대하면서 이탈하여 

구성한 연합세력. LJP는 2009년 총선에서 단 1석도 획득하지 못함.

  - National Front: 1989~91년 자나따 달(Janata Dal)이 이끄는 정치연합

  - United Front: 1996~98 중앙정부를 집권한 정치연합 

  - Bangla Bachao Front: 2001년 서벵갈 주의회 선거 때 All India 

Trinamool Congress가 주도한 연합세력

  - Him Loktantrik Morcha: 히마찰 쁘라데쉬 정치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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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UPA/ NDA 연합세력 현황

1. UPA 소속정당(2009년 총선 당시)

번호 정당명 하원수

1 Indian National Congress 206

2 All India Trinamool Congress 19

3 Dravida Munnetra Kazhagam 18

4 Nationalist Congress Party 9

5 Jammu & Kashmir National Conference 3

6 Jharkhand Mukti Morcha 2

7 Indian Union Muslim League 2

8 All India Majlis-e-Ittehadul Muslimeen 1

9 Viduthalai Chiruthaigal Katchi 1

10 Kerala Congress (Mani) 1

11 Republican Party of India (Athvale) 0

합계 262

자료: http://en.wikipedia.org/wiki/United_Progressive_Alliance, 2010.11.13.

2. UPA 지지정당(2010년)

번호 정당명 의석수  지역

1 Samajwadi Party 23 Uttar Pradesh

2 Rashtriya Janata Dal 4 Bihar

3 Lok Janshakti Party 0 Bihar

4 Nagaland People's Front 1 Nagaland

5 Sikkim Democratic Front 1 Sikkim

자료: http://en.wikipedia.org/wiki/United_Progressive_Alliance, 201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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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UPA 내각 현황 

번호 이름 부처 정당

1 Manmohan Singh Prime Minister Indian National Congress

2
Pranab 

Mukherjee
Finance Indian National Congress

3 Mamata Banerjee Railways Trinamool Congress

4 A. K. Antony Defence Indian National Congress

5 P. Chidambaram Home Affairs Indian National Congress

6 Sharad Pawar
Agriculture and Consumer Affairs,
Food and Public Distributionand 

President of ICC
Nationalist Congress Party

7 S. M. Krishna External Affairs Indian National Congress

8 Virbhadra Singh Steel Indian National Congress

9
Vilasrao 

Deshmukh
Heavy Industries and Public 

Enterprises
Indian National Congress

10
Ghulam Nabi 

Azad
Health and Family Welfare Indian National Congress

11
Sushil Kumar 

Shinde
Power Indian National Congress

12
M. Veerappa 

Moily
Law and Justice Indian National Congress

13 Farooq Abdullah New and Renewable Energy
Jammu & Kashmir 
National Conference

14 S. Jaipal Reddy Urban Development Indian National Congress

15 Kamal Nath Road Transport and Highways Indian National Congress

16 Vayalar Ravi Overseas Indian Affairs Indian National Congress

17 Dayanidhi Maran Textiles
Dravida Munnetra 

Kazhagam

18 A. Raja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Technology
Dravida Munnetra 

Kazhagam

19 Murli Deora Petroleum and Natural Gas Indian National Congress

20 Ambika Soni Information and Broadcasting Indian National Congress

21
Mallikarjun 

Khagre
Labour and Employment Indian National Congress

22 Kapil Sibal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dian National Congress

23 B.K. Handique
Development of North East Region 

and Mines]
Indian National Con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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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UPA 내각 현황 계속

번호 이름 부처 정당

24 Anand Sharma Commerce and Industry Indian National Congress

25 C. P. Joshi Rural Development and Panchayati Raj Indian National Congress

26 Kumari Selja
Tourism, Culture, Housing and Urban 

Poverty Alleviation
Indian National Congress

27
Subodh Kant 

Sahay
Food Processing Industries Indian National Congress

28 M.S. Gill Youth Affairs and Sports Indian National Congress

29 G.K. Vasan Shipping Indian National Congress

30
Pawan Kumar 

Bansal
Parliamentary Affairs Indian National Congress

31 Mukul Wasnik Social Justice and Empowerment Indian National Congress

32 Kantilal Bhuria Tribal Affairs Indian National Congress

33 M.K. Azhagiri Chemicals and Fertilizers
Dravida Munnetra 

Kazhagam

자료: http://en.wikipedia.org/wiki/United_Progressive_Alliance, 2010.11.13.

4. NDA 현황(2009년 총선 당시)

번호 정당명 하원 수

1 Bharatiya Janata Party 116

2 Janata Dal (United) 20

3 Shiv Sena 11

4 Rashtriya Lok Dal 5

5 Shiromani Akali Dal 4

6 Telangana Rashtra Samithi 2

7 Asom Gana Parishad 1

8 Indian National Lok Dal 0

자료: http://en.wikipedia.org/wiki/National_Democratic_Alliance_(India), 201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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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정당별 집권 주 현황

1. 인도 각 주(델리와 폰디체리 포함)의 주 총리(Chief Minister)

번호 주(State) 성명 취임날짜 정당

1  Andhra Pradesh Konijeti Rosaiah 2009-09-03 Indian National Congress 

2
 Arunachal 

Pradesh 
Dorjee Khandu 2007-04-09 Indian National Congress 

3  Assam 
Tarun Kumar 

Gogoi
2001-05-17 Indian National Congress 

4  Bihar Nitish Kumar 2005-11-24 Janata Dal (United)

5  Chhattisgarh Raman Singh 2003-12-07 Bharatiya Janata Party

6
National Capital 

Territory of Delhi
Sheila Dikshit 1998-12-03 Indian National Congress

7 Goa Digambar Kamat 2007-06-08 Indian National Congress

8 Gujarat Narendra Modi 2001-10-07 Bharatiya Janata Party

9 Haryana
Bhupinder Singh 

Hooda
2005-03-05 Indian National Congress

10 Himachal Pradesh
Prem Kumar 

Dhumal
2007-12-30 Bharatiya Janata Party

11
Jammu & 
Kashmir

Omar Abdullah 2009-01-05
Jammu & Kashmir National 

Conference

12 Jharkhand Arjun Munda 2010-09-11 Bharatiya Janata Party

13 Karnataka B. S. Yeddyurappa 2008-05-28 Bharatiya Janata Party

14 Kerala
V. S. 

Achuthanandan
2006-05-18

Communist Party of India 
(Marxist)

15 Madhya Pradesh
Shivraj Singh 

Chauhan
2005-11-29 Bharatiya Janata Party

16 Maharashtra Prithviraj Chavan 2010-11-11 Indian National Congress

17 Manipur Okram Ibobi Singh 2002-03-02 Indian National Congress

18 Meghalaya Mukul Sangma 2010-04-20 Indian National Congress

19 Mizoram Lal Thanhawla 2008-12-07 Indian National Congress

20 Nagaland Neiphiu Rio 2008-03-12 Nagaland People's Fr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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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명 집권지역 수 주 또는 연방직할지 정치연합세력(2009)

Indian National Congress 12

Andhra Pradesh, Arunachal 
Pradesh, Assam, Delhi, Goa, 

Haryana, Maharastra, 
Meghalaya, Manipur, 

Mizoram, Pondicherry, 
Rajasthan

United Progressive 
Alliance

Bharatiya Janata Party 7

Chhattisgarh, Gujarat, 
Himachal Pradesh, 

Karnataka, Madhya Pradesh, 
Uttarakhand, Jharkhand

National Democratic 
Alliance

Communist Party of India 
(Marxist)

334) 
Kerala, Tripura, West 

Bengal
Third Front

1. 인도 각 주(델리와 폰디체리 포함)의 주 총리(Chief Minister) 계속

번호 주(State) 성명 취임날짜 정당

21 Orissa Naveen Patnaik 2000-05-17 Biju Janata Dal

22 Pondicherry V. Vaithilingam 2008-09-04 Indian National Congress

23 Punjab
Parkash Singh 

Badal
2007-02-28 Shiromani Akali Dal

24 Rajasthan Ashok Gehlot 2008-12-12 Indian National Congress

25 Sikkim
Pawan Kumar 

Chamling
1994-12-12 Sikkim Democratic Front

26 Tamil Nadu M. Karunanidhi 2006-05-12 Dravida Munnetra Kazhagam

27 Tripura Manik Sarkar 1998-03-11
Communist Party of India 

(Marxist)

28 Uttarakhand Ramesh Pokhriyal 2009-06-24 Bharatiya Janata Party

29 Uttar Pradesh Mayawati 2007-05-13 Bahujan Samaj Party

30 West Bengal
Buddhadeb 

Bhattacharjee
2000-10-06

Communist Party of India 
(Marxist)

자료: http://en.wikipedia.org/wiki/List_of_Chief_Ministers_in_India 2010. 11. 13.

2. 정당별 집권 주와 소속 정치연합



참고문헌 │213

정당명 집권지역 수 주 또는 연방직할지 정치연합세력(2009)

Dravida Munnetra 
Kazhagam

1 Tamil Nadu
United Progressive 

Alliance

Janata Dal (United) 1 Bihar
National Democratic 

Alliance

Nagaland People's Front 1 Nagaland
National Democratic 

Alliance

Shiromani Akali Dal 1 Punjab
National Democratic 

Alliance

Bahujan Samaj Party 1 Uttar Pradesh Third Front

Biju Janata Dal 1 Orissa Third Front

Jammu & Kashmir 
National Conference

1 Jammu & Kashmir
United Progressive 

Alliance

Sikkim Democratic Fron 1 Sikkim None

2. 정당별 집권 주와 소속 정치연합 계속

34) CPM은 전국정당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정당의 면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도 30
개(델리와 폰디체리 포함)지역 중에서 지역군소정당이 집권하고 있는 지역이 11개나 된다. 즉, 전체 
1/3을 지역군소정당이 장악하고 있다. 



214│ 부상하는 강대국 인도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

■■Executive Summary

The Changing Relationship between Central 
and State Governments in India: with Special 
Reference to Recent Changes in Politics

Chanwahn Kim

This paper assesses the changing relationship between central and state 
governments in India with special reference to recent changes in politics. Due 
to “quasi-federal” character of Indian polity constitution which assigns greater 
powers to the union government, there has been conflicts between the central 
and state governments. Traditionally, states have complained the central's mis-
use of the office of the governor and the imposition of President's rule in the 
states. 

However, the emergence of coalition politics has greatly impacted the 
relations between the center and states in India. Since the mid-1990s, no na-
tional party has governed the center without support of a regional party. In 
this era of coalition politics, some regional parties which have a great stake 
at the coalition government at the center can easily influence the government 
policies. They can stall an important bill and policy of the Union govern-
ment, when it does not suit their state-level politics. Sometimes, for their 
home state, they have heavily biased toward other states regarding allocation 
of important national projects such as railway project. 

Trend of coalition politics have forced the Union and state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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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share power. In this situation, one can also find that the states have not 
been shy of foreign policy advocacy which has been traditionally an ex-
clusive domain of the central government in India. 

Because of central government's high-profile roles in the administrative, 
legislative and economic and financial domain, it is tempting to focus on the 
central government while we deal with India in the field of investment and 
foreign affairs. But, it is argued that in the era of coalition politics and eco-
nomic liberalization, it is also wise to strengthen our relations with state gov-
ernments led by regional parties in In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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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인도의 외국인직접투자 정책과
투자결정요인 분석

유태환

  본 연구는 인도의 외국인직접투자 정책의 변화와 현재 시행 중인 외국인

직접투자 관련 규정을 소개하고, 인도로 유입되는 FDI의 주요 결정요인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인도 외국인직접투자 정책의 변화와 관련해서는, 엄

격한 규제의 시기(1947∼79년), 점진적 규제완화의 시기(1980∼90년), 그리

고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자유화 시기(1991∼2010년)로 구분해서 각 시대

별 특징을 살펴본다. 특히 1991년 경제개혁 이후의 시기에 대해서는 인도정

부의 관보와 산업지원국 공보를 통해 FDI 정책의 변화 내용을 소개한다. 현

행 투자규정에 대해서는 외국인직접투자의 승인경로, 담당 부서와 투자절차

를 간략하게 소개한 다음, 산업부문별로 투자한도와 승인방식, 기타 법률적 

요건 등에 대한 규정을 자세히 살펴본다. 

  인도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의 결정요인을 찾기 위한 실증분석에서는 중

력모형을 이용하여 인도의 FDI 유입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들을 분석한

다. 본 연구는 균형 패널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2002～10년을 대상으로 

일반적인 패널분석기법인 고정효과(fixed effect) 모형과 확률효과(random 

effect) 모형 분석을 시행하며, Hausman test를 통해 그 적절성을 검증한다. 

이에 더하여 FDI의 동태적 성격을 감안하여 차분변수를 포함하고,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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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차종속변수를 사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내생성과 추정계수의 편의를 제

거하고, 상대적으로 짧은 시계열자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시스템 

GMM(System Generalized Method of Moments; 시스템 일반화 적률법)

을 이용한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본고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인도정부의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산업부문별 

규제는 더욱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과 더불어 해외직접투자의 최

적합지역으로 인정받고 있는 인도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도 향후 더욱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FDI를 경제성장의 중요한 계기로 활용하고 있는 

중국의 경험을 다수의 인도인들이 교훈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 인도경제

의 세계경제로의 통합 강화, 그리고 인도 내수시장의 확장과 정보통신산업 

과 서비스산업에 대한 글로벌 아웃소싱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인도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의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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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980년대 이후 개발도상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가 증가하면서 경제성장에 대한 FDI의 역할 및 효용성에 대한 

인식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특히 중국의 경제성장과정에서 FDI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폭넓게 수용되면서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대다

수 개발도상국은 더 많은 해외직접투자 유치를 중요한 경제발전 전략으로 

채택했다. 

  [표 1-1]은 선진국과 개도국, 그리고 중국과 인도를 대상으로 지난 30여 

년간 전 세계 FDI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1980년 540억 달러 수준의 전 

세계 해외직접투자(FDI Inflows)는 선진국으로 86.2%, 그리고 개도국으로 

약 13.8%가 유입되었다. 이와 같은 경향은 1990년대 초반까지 선진국 사이

의 투자가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해외직접투자를 압도하는 상태로 지속되었

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해외직접투자가 활

성화되면서 2009년에는 개도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유입 비중이 45.8%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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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렀고 금액 기준으로도 4,800억 달러에 달했다.1) 

❚ 표 1-1. 인도와 중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액 ❚ 

(단위: 미화 백만 달러, %)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09년

전세계
54,052.8
(100.0)

55,817.0
(100.0)

207,622.0
(100.0)

338,431.6
(100.0)

1,394,441.5
(100.0)

954,695.0
(100.0)

1,044,241.0
(100.0)

선진국
46,575.8
(86.17)

41,663.2
(74.64)

172,526.3
(83.10)

222,488.5
(65.74)

1,137,976.3
(81.61)

624,565.1
(65.42)

565,892.0
(54.19)

개도국
7,477.0
(13.83)

14,153.8
(25.36)

35,095.7
(16.90)

115,943.2
(34.26)

256.465.2
(18.39)

330,129.9
(34.58)

478,349.0
(45.81)

 중국
57.0

(0.11)
1,956.0
(3.50)

3,487.1
(1.68)

37,520.5
(11.09)

40,714.8
(2.92)

72,406.0
(7.58)

95,000.0
(9.10)

 인도
79.2

(0.15)
106.1
(0.19)

236.7
(0.11)

2,151.0
(0.64)

3,588.0
(0.26)

7,621.8
(0.80)

34,613.2
(3.31)

주: 중국과 인도의 FDI 비중은 전세계 FDI 유입량을 기준으로 계산.
자료: UNCTAD, FDI Statistics Website(http://stats.unctad.org/FDI, 열람: 2010.9.25).

  특히 중국의 FDI 유치와 경제성장은 여타 개도국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했고,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FDI 유치에 대한 경쟁을 촉발하였다. 이는 

FDI의 역할을 제외하고는 최근 주요 개도국의 경제성장을 논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1990년대 중반 전 세계 FDI의 약 10%를 유치한 중국에 비하여 

인도의 FDI 유입액은 2000년대 초반까지도 전 세계 FDI의 1%에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2000년대 후반에는 1%를 넘어 2009년 약 350억 달러로 전

세계 FDI의 3.3%를 유치하는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전세계 다국적기업의 CEO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로 매우 높은 신뢰성을 

인정받고 있는 A. T. Kearney의 2010년 Foreign Direct Investment Con-

fidence Index에 따르면, 중국과 인도는 해외직접투자의 최적합지역으로 1위

1) 개도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유입액 기준으로는 2008년 6,300억 달러가 사상 최고치이며, 2008년 전
세계 FDI 총액 1조 6,500억 달러의 약 38.2%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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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3위를 기록했다. 특히 인도는 비금융서비스에 대한 최적지역으로 1위를 

차지하면서 서비스 산업의 글로벌 아웃소싱에 대한 중심 역할을 하고 있음

을 보여주고 있다(A. T. Kearney 2010). 

❚ 표 1-2. 기업가들의 평가에 따른 해외직접투자 최적지역 순위 ❚ 

구  분 2000년 2005년 2007년 2010년

중국 3 1 1 1

미국 1 3 3 2

인도 11 2 2 3

브라질 4 7 6 4

독일 6 9 10 5

폴란드 - 5 22 6

오스트레일리아 10 8 11 7

멕시코 7 16 19 8

캐나다 13 21 14 9

영국 2 4 4 10

자료: A. T. Kearney(2000; 2005; 2010).

  본 연구는 컴퓨터산업을 비롯한 정보통신산업과 각종 서비스업에 대한 글

로벌 아웃소싱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인도의 외국인직접투자 정책의 변

화과정과 대인도 외국인직접투자 결정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2010년 

1월에 한-인도 포괄경제동반자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

tnership Agreement)이 발효됨으로써 거대시장 인도에 관심을 갖는 국내기

업들이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인도의 외국인 직접투자정책의 변화과정과 

최근 규제현황에 대한 소개는 인도에 관심이 있는 국내 기업들에도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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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범위와 보고서의 구성

  본 연구는 신흥경제국(Newly Emerging Economies), 브릭스(BRICs) 또

는 친디아(Chindia)로 불리면서 최근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인도의 외

국인직접투자 정책의 변화와 인도로 유입되는 FDI의 주요 결정요인에 대하

여 살펴본다. 이를 위하여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엄격한 규제의 시기(1947

∼79년), 점진적 규제완화의 시기(1980∼90년), 그리고 외국인직접투자에 대

한 자유화 시기(1991∼2010년)를 구분해서, 인도경제와 FDI 정책의 변화를 

살펴본다. 특히 각기 다른 시기에 어떠한 요인들이 외국인직접투자 정책의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알아보는 데에 중점을 둘 것이다. 이에 더하여 1991년 

경제개혁 이후의 시기에 대해서는 인도정부의 관보(Press Note)와 산업지원

국(SIA: Secretariat for Industrial Assistance) 공보(SIA Newsletter)를 통

해 FDI 정책의 세부 내용들을 소개할 예정이다. 

  인도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의 결정요인을 찾기 위한 실증분석에서는 중

력모형을 이용하여 인도의 FDI 유입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들을 분석한

다. 인도로의 외국인직접투자를 결정하는 요인에 있어서, 경제규모나 수출입

액과 같은 기존의 중력모형(gravity model) 변수에 더하여 언어의 동질성이

나 식민지 경험 등 문화적 요인들이 FDI 유입에 영향을 미쳤는지 추가적으

로 분석할 것이다. 특히 투자국과 인도의 GDP 차이, 경제성장률, 수출입 규

모, 요소부존도 등을 포함한 기본모형에, 역사적ㆍ지리적 특성을 포착할 수 

있는 변수들을 포함시키고자 한다. 또한 균형 패널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2002～10년을 대상으로 일반적인 패널분석기법인 고정효과(fixed effect) 모

형과 확률효과(random effect) 모형 분석을 시행하며, Hausman test를 통해 

그 적절성을 검증한다. 이에 더하여 FDI의 동태적 성격을 감안하여 차분변

수를 포함하고, 나아가 시차종속변수를 사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내생성과 

추정계수의 편의를 제거하고, 상대적으로 짧은 시계열자료의 한계를 극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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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하여 시스템 GMM(System Generalized Method of Moments: 시스

템 일반화 적률법)을 이용한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본 연구는 제2장에서 독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인도 외국인직접투자 정책

의 변화과정을 소개한다. 특히 2장 4절에서는 인도의 현행 산업부문별 외국

인직접투자 승인방식과 지분한도, 단서조항들을 상술함으로써 인도에 관심이 

있는 국내기업들에게도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제3장에서는 해

외직접투자에 대한 일반이론을 소개한 다음,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대인도 FDI

의 결정요인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결론과 시사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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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인도 외국인직접투자 정책의 
발전과정

  일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이후 인도의 정치 지도자들은 경제성

장에 대한 FDI의 적극적 기능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내리기 시작했다. 동시

에 한정된 국내저축과 자원동원만으로는 빈곤을 타파하고, 생활수준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수준의 경제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인식이 일반화되었다. 특

히 노후화된 사회간접자본의 보완과 관리에 드는 막대한 비용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로 하여금 외국의 자본과 선진기술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게 하는 계

기가 되었다. 

  역사적 관점에서 최근 FDI에 대한 인도의 인식 변화는 놀라운 것이다. 특

히 일부 산업의 국유화와 1960∼70년대 엄격한 FDI 제한정책에 따라 인도

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전혀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1991년을 기

점으로 인도의 경제정책은 획기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본 장에서는 1947

년 독립 이후부터 2010년까지 인도의 외국인직접투자 정책의 변화를 살펴본다. 



인도의 외국인직접투자 정책과 투자결정요인 분석 │229

1.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강력한 통제(1947∼79년)

  1947년 8월, 영국의 통치로부터 독립한 인도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

다. 독립한 인도는 영국통치제도중 금융과 중앙정부 기구를 유지하였다. 독

립 당시 존재했던 대부분의 기업은 개인자본의 지배하에 있었고, 이의 3/4은 

영국인의 소유였다(Athreye and Kapur 2001, pp. 399-424). 영국의 동인도

회사 운영과 이를 통한 인도경제의 통제에서 보듯이 외국인직접투자의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인도는 FDI에 대한 강한 적대감을 갖고 있었다. 

간디 사상에 영향을 받은 많은 정치인들은 영국 상품 배척운동(swadeshi)2)

을 확대해 나갈 것을 주장했지만, 자와하랄 네루(Jawaharlal Nehru)와 그의 

지지자들은 외국자본과 기술을 이용한 신속한 공업화와 대규모 국영기업의 

설립을 추구하는 등 각 정파는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견지

했다. 

  총선을 통해 네루가 총리직을 수행하게 된 1950년에서 1964년까지 14년 

동안 네루의 경제정책이 현실화되었다. 케임브리지 대학을 졸업하고, 당시 

영국의 엘리트 문화를 접한 네루는 맑스주의적 경제철학의 영향 속에서 사

회주의적 경제관을 갖고 있었다. 

  1948년 산업정책결의안(Industrial Policy Resolution)의 제정과 1950년 

기획위원회(Planning Commission)의 설립은 독립 직후 인도 경제정책의 특

징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Joshi and Little은 기획위원회의 설립과 산업정책

결의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기획위원회는 사회주의적 경제체제를 현실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

었다. 동일한 목적으로 제정된 산업정책결의안은 산업을 세 그룹으로 나누었

다. 첫 번째 그룹은 ‘국가 주도 산업’(commanding height industry)으로 방

2)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시작된 swadeshi 활동은 외국제품에 대한 거부와 지역의 소규모 생산체제 
확립을 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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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산업, 중공업, 광업, 항공기와 항공산업, 철도산업, 통신과 전력산업을 포함

하였다. 이 그룹은 비록 국유화가 강제되지는 않았지만 공공부문에 강하게 

포섭되어 있도록 유도되었다. 두 번째 그룹은 공공과 민간부문의 중간에 속

하는 산업으로 일정 수준의 통제를 받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소비재 산업을 

위주로 한 세 번째 그룹은 주로 민간부문에 맡겨졌다”(Joshi and Little 

1994, p. 10).

  1951년에는 산업발전과 규제법(Industrial Development and Regulation 

Act)이 제정되었다. 이 법안은 민간기업의 신규투자, 기존시설의 확장, 신제

품 출시 등에 있어서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이후 인도 기업활동의 

큰 장애로 작용했다(Joshi and Little 1994, p. 37). 이 법안은 1951년 제정

된 이후 수차례 개정되면서 점차 규제수준이 완화되었지만, 인도의 기업활동 

뿐만 아니라 이후 수십 년 동안 외국기업 유치에도 큰 장벽이 되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초기 인도는 네루의 지도 하에 사회주의적 경제정책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1960년대 초반까지는 외국기업의 대인도 투자에 상

당히 호의적이었다. 특히 첫 번째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51/52-1955/56)은 

경제 자유화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생겨난 많은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다수 포함하고 있었다. 두 번째 5개년 계획(1956/57-1960/61)은 수입대체를 

통한 인도의 산업화에 중점을 두었다. 민간투자의 필요성이 늘어난 만큼, 인

도 정부는 외국기업의 기술이전과 자본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동시에 

높은 관세율과 수입에 대한 인도 정부의 적극적 규제에 직면한 해외기업들

은 인도 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직접투자에 나섰다. Athreye and Kapur 

(2001, pp. 399-424)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인도정부는 “제약, 알루미늄, 

중화학과 전자산업 등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장려”하면서 인도의 기

업들과 합작회사(joint venture)를 설립하도록 유도했다. 

  그러나 1960년대에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이 인도의 FDI 정책에 큰 변화

를 가져오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1965~67년 인도의 국제수지위기와 급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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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운 정치적 변화는 인도의 FDI 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1964년 네루

의 사망으로 랄 바두르 샤스트리(Lal Bahdur Shastri)가 남은 임기를 대신

하게 되었다. 그러나 샤스트리 또한 1966년 1월 사망함으로써 인도의 정치, 

경제적 혼란이 계속되었다. 한편 1965년에는 파키스탄과의 전쟁을 겪었고, 

가뭄의 지속으로 농업생산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1965~67년 인도의 국제수지위기는 인도 경제의 대외의존을 크게 확대시

켰다. Joshi and Little(1994; p. 49)에 따르면, “1966년 인도 루피화의 평

가절하에도 불구하고 이후 3년간 총수출은 감소했다. 경상수지적자는 1964/ 

65년 총수출의 43%에서 1966/67년 84%로 증가했다. 국제수지의 악화와 

식량부족으로 인도는 해외원조와 외채에 의존하게 되었다. 이 기간 동안 인

도는 미국과 세계은행(World Bank), 그리고 국제통화기금(IMF)의 지원을 

받음과 동시에 새로운 농업정책의 입안, 산업과 통상규제를 철폐하고 루피화

를 평가절하했다. 이에 따라 루피화는 1966년 6월 36.5%가 절하되었고, 관

세 및 수출보조금이 현실화되었으며, 해외원조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미국과 국제기구의 지원에 수반된 국내 경제정책의 수정과 루피화

의 평가절하에 대한 정치적인 반발이 커지면서 많은 인도인들이 새로운 정

책을 ‘세계은행의 압력에 의한 투항’으로 받아들였다(Joshi and Little 1994, 

p. 50). 가뭄에 의한 총공급 부족과 국제수지 위기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대

응은 인도인들의 기억에서 빠르게 자취를 감추고, 오히려 루피화의 평가절하

가 그 시기의 경제위기(침체, 인플레이션, 수출의 감소)의 원인으로 지목되었

다. 동시에 약속된 국제원조가 실현되지 않자 인도정부의 위기 극복대책은 

인도 경제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인도

정부는 결국 1960년대 말 개방정책을 포기하게 된다. 

  196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인도의 정치, 경제적 위기에 따라 인디라 간디

의 대중적 인기가 확산되었다. 결국 샤스트리를 대신하여 인디라 간디(Indi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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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ndhi)가 총리에 취임했으며 재임 중 인도의 경제정책은 큰 방향전환을 하

게 된다. 간디는 대중적 지지를 기반으로 급진적인 사회주의 정책을 도입했

다. 먼저 1969년 상업은행을 국유화했고, 독점규제위원회(MRTP Commis-

sion: Monopoly and Restrictive Trade Practices Commission)를 신설했

다. 1969년 제정된 독점규제법(MRTP Act)은 모든 민간기업(국내와 외국계)

의 독점적 관행을 제한하고, 경제적 부가 소수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것

을 최우선 목적으로 삼았다. 본 법안에 의해 인도에 소재한 모든 기업은 독

점규제위원회(MRTP Commission)로부터 사업허가를 받아야 했고, 허가를 

받기 위해 모든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공청회를 거쳐야 했다.3) 

Joshi and Little(1994, p. 37)은 “독점규제위원회의 허가는 산업허가

(Industrial License)와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심사기간이 훨씬 길어 대부

분 기업이 허가를 받기 위하여 2년 이상을 기다려야 했으며, 많은 외국계 

기업의 사업규모, 제품의 가격과 서비스가 독점규제법의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한다. 이와 더불어, 인도정부는 또 다른 국제수지위기를 피하기 위하여 

외국계 기업에 대한 과실송금과 영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으며, 1970년대 

초반에는 인도에 소재한 국제석유자본의 자회사들을 국유화했다.4) 

  또한 인도기업의 해외 투자를 통제하기 위한 외환규제법(FERA: Foreign 

Exchange Regulations Act)이 1973년에 제정되었다. 외환규제법은 충분한 

외환보유고를 확보하기 위하여 외환거래와 해외증권거래, 그리고 환율에 영

향을 줄 수 있는 각종 거래를 통제하였다. 또 인도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는 해당기업의 외국계 자본비율이 40%가 넘지 않도록 규정했다(Athrey and 

Kapur 2001). 

3)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webuser.bus.umich.edu/jagadees/other/reg_history1.pdf
(열람: 2010. 9. 25)를 참고.

4) 인도 과학기술국(Depart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의 자료에 따르면 1974년 500여 개에 달
했던 외국계기업은 1980년 300여 개로 감소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국유화되었다. National 
Register of Collaboration(각 연호)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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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0년대 외국계 기업에 대한 인도 정부의 부정적 인식이 광범위한 지지

를 받음으로써 1977년 코카콜라가, 이듬해에는 IBM이 인도에서 철수했고, 

소수의 다국적기업만이 인도에 남게 되었다. 또한 1970년대 후반에는 인도 

정부가 정유산업을 국유화하게 되었다. 이 시기의 특징 중 하나는 기존에 인

도에서 사업 중이었던 다국적기업들의 일부는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여 살아

남았으나, 외환규제법의 제정으로 신규 합작회사나 기업설립, 외국인 투자는 

급격히 감소했다는 점이다. 

  다만 1965년과 1972년에 캔들라(Kandla), 구자라트(Gujarat), 산타크루즈

(Santa Cruz)와 봄베이(Bombay)에 자유무역지역(FTZ: Free Trading Zone)

이 설립되었고,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세금혜택을 포함

한 각종 지원책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 제도 또한 외국인직접투자의 활성

화 보다는 외국기업에 대한 정부의 통제력 확보 차원에서 실시되었다. 

  1973년과 1979년의 오일쇼크는 인도경제에 새로운 외부충격으로 작용하

면서 국제수지 적자문제를 다시 불러일으켰다. 가뭄과 기근으로 농산물 생산

은 다시 급락했고, 낙후된 제조업 분야의 수출은 점점 줄어들었다. 또한 부

진한 수출 때문에 수입대금(특히 원유)을 지불할 외환이 부족하게 됨으로써 

인도는 다시 외환위기를 겪게 되었다. 

2.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점진적 규제완화(1980∼90년)5)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인도정부는 지난 10여 년 동안 과도한 규제와 고

립적인 경제발전 노선을 따르면서 인도의 경제발전이 크게 지체되었다는 인

식을 갖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의 기술합작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입안했으며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규제도 일정 수준 완화했다. 

5) 1980년대 인도의 외국인직접투자 정책에 대한 내용은 Yoo et al. (2005)를 참고하여 다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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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년에 발표된 기술정책공고(Technology Policy Statement)는 선진국의 

자본과 기술력을 활용하면서 외국인직접투자의 악영향을 축소하려는 인도정

부의 노력의 산물이다. 

  Athreye and Kapur(2001)에 따르면 “1980년대 인도정부는 수출촉진을 

위해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외환규제법의 외국인 

투자비율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했다. 또한 제조업의 현대화를 위해 기술

이전과 로열티 지불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으며, 나아가 기술이전을 동반한 

외국인직접투자가 부진하자 기술이전이 없는 외국인의 투자도 허용”했다. 그

러나 여전히 해외투자 유치에는 많은 제도적 장애물이 존재했다. 특히 해외

투자와 관련된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정부의 재량권에 맡겨져 있어 매우 자

의적이었고, 각 지방의 경제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자원과 기술에 대한 요구

가 중앙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Athreye and Kapur 

2001, pp. 399-424). 또한 전반적인 규제완화 경향과는 달리 1985년에는 

독점규제법을 개정하여 자산 10억 루피 이상의 기업들이 독점규제위원회의 

감독을 받게 함으로써 기업활동에 추가적인 제약으로 작용하게 되었다.6)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현실적 필요성 때문에 

1980년대에는 기술이전을 수반한 전략적 제휴가 장려되었다. 전략적 제휴는 

주로 금융제휴나 기술제휴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이 중 금융제휴는 지분투자

나 차관의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기술제휴는 선진국의 제휴사가 계약서에 따

라 일괄 지불 방식이나 로열티를 조건으로 기술을 제공하는 형태로 이루어

졌다. 그러나 여기에도 여러 가지 제약이 수반되었다. 이를테면 전략적 제휴

기간은 5년 이내이며 기간 연장 불가, 동일한 외국인 파트너와의 신규계약 

불가, 외국인 파트너는 국내 파트너에게 수출상의 제약을 가할 수 없으며 미

리 지정된 공급업자로부터 원료를 구입할 것을 요구할 수 없었다. 또한 외국

6) http://webuser.bus.umich.edu/jagadees/other/reg_history1.pdf(2010.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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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제휴사는 국내 제휴사가 취득한 기술을 다른 국내 생산자들에게 전수하

는 것을 제한해서는 안되며 마지막으로, 로열티 지급은 생산가의 5%, 그리

고 로열티와 일괄지불의 합은 생산가의 8%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었다.

❚ 표 2-1. 인도기업에 대한 전략적 제휴건수와 금액(1981∼91년) ❚ 

(단위: 건수, 백만 루피)

구분 미국 독일 영국 일본 이탈리아 기타 총계

1981년 85 74 79 27 18 75 358

1982년 100 110 106 51 37 105 509

1983년 135 129 119 56 30 126 595

1984년 146 135 127 78 37 107 630

1985년 197 180 147 108 56 171 859

1986년 189 183 130 111 58 151 822

1987년 196 149 122 71 50 130 718

1988년 191 178 134 96 53 136 788

1989년 132 112 76 63 41 107 531

1990년 142 141 107 55 43 124 612

1991년 174 167 140 74 64 208 827

총제휴건수

(비율)
1,687
(23.3)

1,558
(21.5)

1,287
(17.8)

790
(10.9)

487
(6.7)

1,440
(19.9)

7,249
(100.0)

총투자금액

(비율)
5,806.3
(28.9)

1,736.4
(8.6)

1,816.6
(9.0)

3,060.5
(15.2)

988.2
(4.9)

6,692.4
(33.3)

20,100.4
(100.0)

자료: GOI, Depart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National Register of Collaboration 각년호. 
Yoo et al.(2005)에서 재인용.

  1980년대까지만 해도 인도에는 외국인직접투자나 전략적 제휴를 관장하는 

공식적인 감독기관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발생한 외국인 투자의 

규모나 전략적 제휴 건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다만 인도 

과학기술부에 등록된 자료에 따르면 1965~91년까지 약 1만 2,683건의 전략

적 제휴가 진행되었으며 이중 외국인직접투자를 수반한 전략적 제휴는 2,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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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으로 전체의 약 22.9%에 불과했다. 국별 전략적 제휴건수는 미국, 독일, 영

국과 일본이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투자금액 기준으로는 미국이 전체의 

약 30%를 담당하였다. 

  전략적 제휴의 산업별 비중은 기계와 기계장비산업이 약 26%, 전기전자

가 약 17%, 화학산업이 14%, 연구개발과 컨설팅이 11%, 기타 철강, 섬유 

분야 등이 5% 미만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전략적 제휴계약은 5년으로 제한되었으며 연장이 불가능했

다. 따라서 인도 기업이나 외국인 투자자 모두 기술이전과 적응의 과정을 5년 이

내에 끝내야 했으며 이러한 제약요인으로 인하여 전략적 제휴의 경제적 성과는 기

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인도정부의 엄격한 규제가 일부 완화되고, 중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관심이 높지 않았던 1980년대 초까지만 해도 인도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중국에 대한 투자를 상회했다. 그러나 1980년대 10여 

년 동안 중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규모는 매우 안정적인 증가세를 유지

하면서 약 61배가 증가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1990년에 35억 달러의 FDI

를 유치했지만 인도는 2억 4천만 달러의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것에 그쳤다.

  요약하면 1980년대 들어 외국자본과 선진기술을 유치하기 위하여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인도정부의 인식전환과 규제완화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그 

성과는 매우 미미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음 절에서는 1991년 인도가 경

제위기에 이르게 된 과정을 살펴보고, 1991년 경제위기에 의하여 촉발된 경

제개혁의 내용과 그 성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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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인직접투자 자유화정책 도입(1991~2010년)

가. 1991년 인도의 외환위기와 경제개혁 

  본 절에서는 1991년 인도의 경제위기 촉발과정과 진행경과, 그리고 FDI 

정책을 중심으로 인도 경제정책의 전환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Jayakumar 등

(2005, pp. 17-20)은 인도의 1991년 경제위기의 원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1990~91년에 발생한 두 차례의 외부충격이 인도를 외환위기로 몰아넣는 

계기가 되었다. 첫째로는 걸프전으로 국제 원유가격이 급속히 상승했고, 이

로 인해 인도의 원유 수입액은 20억 달러에서 57억 달러 수준으로 급격히 

증가했다(Cerra and Saxena 2002, pp. 395-425). 더불어, 당시 인도는 자

본수지의 많은 부분을 중동국가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해외송금에 의존했

는데 걸프전에 따라 이 송금액이 크게 줄어들었고, 결국 자본수지가 악화되

었다. 또한 대외단기채무가 급증함으로써 경상수지에 악영향을 끼쳤다.”7) 

  두 번째 외부충격은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국제무역의 정체와 선진국

의 보호주의적 경향 심화, 그리고 세계의 공장으로서 중국의 등장으로 말미

암아 인도가 자국 상품의 수출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점이다. 특

히 1991년 인도의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이 경기침체를 겪었고, 또 다른 주

요 수출시장인 소련도 격변의 시기를 거쳐 결국 구소련이 붕괴되는 혼란을 

겪었다. 

  동시에 인도 내부적으로도 정치적인 불안정을 겪었다. 1989년에 실시된 

총선에서 독립 후 줄곧 집권해왔던 인도국민회의당(Congress Party)이 패배

했다. 또한 과반을 획득한 정당이 없어 자나타 달(Janata Dal)을 중심으로 

7) 인도의 대외채무는 1984~85년의 35조 달러에서, 1990~91년 69조 달러로 증가했다. 이에 대해서는 
Cerra and Saxena(2002; pp. 395-425)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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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소정당이 연립정부를 구성했다. 그러나 카스트제도와 종교문제에 대한 갈

등으로 연립정부의 싱 총리(V. P. Singh)가 사퇴했고, 1991년 다시 총선거

를 실시했다. 그러나 전직 총리이자 인도국민회의당의 수장인 간디(Rajiv 

Gandhi)가 선거기간 중 살해당하면서 정치적 불안정은 더욱 심화되었다. 

  인도의 국제수지 문제와 정치적 불안정은 해외 투자자들에게 불안감을 안

겨주었고, 국제신용평가기관은 인도의 국가신용등급을 연이어 하락시켰다. 

1990년 12월 인도의 외환보유액이 총수입액의 3주 분을 겨우 감당할 수 있

는 수준으로 감소하면서 인도는 외환위기에 돌입했다(RBI Annual Report 

1990~91). 

  경제위기의 상황에서 치러진 총선에서 인도국민회의당은 군소정당과의 협

력으로 정권을 되찾게 되었다. 새롭게 집권한 나라시마 라오(Narasimha 

Rao) 총리는 위기극복을 위해 최고의 전문가들을 주요 직위에 배치하고, 경

제개혁을 적극 추진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학위를 받고 경제학 교수를 지

낸 만모한 싱(Manmohan Singh, 현재 인도 총리)이 재정부(Ministry of 

Finance) 장관으로 임명되어 경제개혁의 최전방에 섰다. 만모한 싱 장관은 

후일 PBS의 Commanding Heights: the Battle for the World Economy와

의 인터뷰에서 소련의 붕괴는 중앙계획경제체제의 결함과 불안정성을 보여주

는 증거이며, 이는 인도의 경제에서 시장의 역할이 왜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싱은 “상명하달 방식의 계획경제가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우리는 소련을 새로운 문명으

로 생각했었지만 그 체제는 내부의 갈등에 매우 취약한 구조였다. 우리는 소

련의 붕괴에서 인도의 경제개혁이 매우 절실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다”.8) 

동시에 싱은 인도 경제개혁의 큰 방향이 인도인과 인도기업을 보호하기 위

8) 본 프로그램은 2001년에 처음 방송되었으며 인터뷰 내용은 다음 웹사이트를 참고.
http://www.pbs.org/wgbh/commandingheights/shared/minitextlo/int_manmohansingh.html(2010.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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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각종 규제들을 완화함으로써 경쟁을 촉진시키는 것이라고 진술했다. 

  1991년의 외환위기 직후 만모한 싱의 경제팀은 우선적으로 거시경제의 안

정을 위하여 노력했다. 또한 중앙정부의 영향력을 축소했으며, 관세율과 각

종 수입장벽을 낮추고, 정부 보조금 축소, 규제 간소화 등으로 민간기업의 

활동영역을 확장시키는 개혁 어젠더를 본격 가동했다. 

  외국인직접투자와 관련해서는 1991년 외환위기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특정산업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고, 저개발지역의 개

발을 촉진하며 외환수입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투자우대정책을 도입했다

는 점이다. 투자 우대정책은 일반 인센티브, 산업별 인센티브, 지역별 인센티

브, 수출기업 인센티브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 인센티브에는 자동투자

승인제도와 자동승인요건의 완화, 그리고 세제혜택 등이 있다. 산업별 인센

티브에는 발전, 석유, 소프트웨어, 건설산업 등에 고유한 세제혜택을 부여하

고 주택건설의 택지상한을 확대(1,000스퀘어피트에서 1,500스퀘어피트로)한 

것 등이 포함된다. 지역별 인센티브에는 특정 저개발지역에 대한 세제혜택과 

인도산업개발은행(Industrial Development Bank of India)의 양허융자, 보

조금 지급 등이 있다.9) 수출관련 인센티브에는 수출지향기업(EOU: Export 

Oriented Unit)이나 수출가공구역(EPZ: Export Processing Zone) 입주기업

을 대상으로 자본재와 원료의 면세수입, 투하자본에 대한 과실송금 허용, 상

업차관 도입조건 완화 등이 있다. 

 

나. 외환위기 이후 인도 외국인투자정책의 변화

  아래에서는 인도 재정부(Ministry of Finance)의 경제조사(Economic 

9) 인도정부가 지정한 저개발지역으로는 Andaman and Nicobar Islands, Arunachal Pradesh, Assam, 
Dadra and Nagar Haveli, Goa, Himachal Pradesh, Jammu and Kashmir, Manipur, Megh alaya, 
Mizoram, Nagaland, Pondicherry, Sikkim, Tripura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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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vey)와 통상산업부(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산하에 있는 

산업정책진흥국(DIPP: Department of Industrial Policy and Promotion)의 

관보(Press Note)를 중심으로 1990년대 초반부터 최근까지 인도정부의 FDI 

정책의 변화를 살펴본다.10) 

1) 1991∼92년

  ◦ 모든 FDI 투자에 대하여 사안별로 검토하는 기존의 절차와, 40%를 

상한으로 하는 지분투자에 대한 투자제한 규정을 대폭 수정

  ◦ 1991년 공포된 외국인직접투자 정책은 “34개의 자본집약산업과 첨단

기술산업 등 외국인투자 우선업종(high priority industries)11)에 대하

여 51% 지분까지는 자동적으로 허용(automatic approval)하는 조항을 

신설했고, 생산을 개시한 다음 7년 동안 수출을 통해 벌어들인 외화를 

이용한 자본재 수입이나 배당지불 허용”(Bajpai et al. 2000) 

  ◦ 특별한 보호산업으로 지정된 34개의 산업분야에 대한 기술도입계약의 

자유화로, 이에 따라 “기업은 외국인 기술자의 고용이나 국내기술의 

해외 테스트에 대하여 정부의 사전승인 없이 오직 상업성에 기초한 판

단만으로 외국기업과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으며 다만 인도 중

앙은행(RBI: Reserve Bank of India)에 등록하는 절차는 거치도록 

함”(Bajpai et al. 2000).

10) 본 절의 1990년대 초반에 대한 설명은 Bajpai et al.(2000)의 Appendix에서 발췌, 정리한 내용을 중
심으로 하고 있다. 

11) 자동승인제도의 적용을 받는 산업은 농기계, 자동차 차이어 및 튜브, 보일러와 증기기관, 탄소제품, 시
멘트 제품, 공업용 도자기, 비료를 제외한 화학제품, 의약품, 건설용 계측장비와 기계류, 전기장비, 희
소한 유류의 추출과 품질향상, 식품가공업, 증식기, 배양기와 관련 설비산업, 호텔과 관광산업, 공업용 
기기, 공업용 기계류 및 장비, 공업용 합성 다이아몬드, 기계 공구, 야금업, 질산 및 인산비료, 포장업, 
종이와 펄프, 광합성과 생명공학 분야 관련기기, 판유리, 고압력 파이프, 전동기를 제외한 산업·전력
용 터빈, 인쇄기계, 사전 조립된 건축자재, 고무산업용 기계, 의료용 전자 기자재와 과학실험장비, 고
수확 종자나 식물, 컴퓨터 소프트웨어, 대두 제품, 선박, 자동차 등 수송기기와 부품, 용접용 전극 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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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투자자본이 총 지분의 51%가 넘는 경우에도 정부의 승인이 있

으면 직접투자 허용. 이 경우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정부의 승인과정을 

일원화함으로써 신속한 투자를 돕기 위하여 신설된 해외투자진흥위원회

(FIPB: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Board)의 승인을 받도록 함. 

  ◦ 1973년 제정된 외환규제법(FERA: Foreign Exchange Regulation 

Act) 개정

   - 이에 따라 외국계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 특히 외환관련 규제가 

완화되었으며, 동시에 인도 기업이 해외에 진출하는 것에 가해졌던 여

러 가지 제약조건도 완화됨.

  ◦ 인도는 다자간투자보증기구(MIGA: 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에 가입하고, 개도국의 FDI를 유치하는 것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

  ◦ 여러 산업부문에서 면허제를 폐지하고 또한 면허산업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정부의 사전승인요건을 폐지 

  ◦ 독점규제법의 개정으로 산업활동에 대한 경쟁체제 도입과 자유화 실시

   - 개정 독점규제법은 산업활동에 대한 전면적인 규제에서 벗어나 독점에 

대한 규제와 불공적 무역에 대한 통제에 집중하게 되었음(Bajpai et 

al. 2000).

   - 또한 독점규제와 관련하여 자산규제와 지분인수에 대한 규제 완화

2) 1992∼93년

  ◦ 외자기업들이 미리 정해진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는 경우 외국인이 

51% 이상의 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

  ◦ 원유 탐사와 추출, 정제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고, 정부가 

독점적으로 운영했던 석탄광산의 보유, 석탄 채굴과 생산도 민간기업에 

허용(Bajpai et al.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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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거주인도인(NRIs: Non-Resident Indians) 또는 이들에 의하여 경영

되는 해외법인체(OCB: Overseas Corporate Bodies)가 외국인투자 우

선업종(high priority industries)에 투자하는 경우 자본철수나 과실송

금을 허용

   - 또한 무역회사나 종합상사, 병원, 사양산업, 호텔과 관광 관련산업의 

경우에는 비거주인도인의 100% 투자를 허용

   - 다만 부동산, 주택건설과 사회간접시설 분야에는 자본철수나 과실송금

에 대한 규제하에서 비거주인도인의 100% 투자를 허용(Bajpai et al. 

2000)

  ◦ 외국인투자자가 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인도 중앙은행이 처분가액을 결

정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고, 주식시장의 가격에 따라 처분할 수 있

도록 허용(Bajpai et al. 2000)

3) 1993∼94년

  ◦ 자동차산업을 포함한 여러 분야의 산업들을 정부의 허가대상에서 제외

  ◦ 많은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FDI를 유치하기 위하여 제도를 정비

   - 산업적으로 낙후한 주에서 새로운 산업을 시작하는 경우와 전력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발전산업(power generation)에 투자하는 경우 5년간 

면세혜택 부여 결정 

4) 1994∼95년

  ◦ 몇 가지 예외조항을 제외하고 제약산업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우 

51%까지의 지분투자와 기술도입계약 자동승인 허용 

  ◦ 새로운 산업에 대한 5년간의 세제혜택을 기존 산업에까지 확장 

  ◦ 비거주인도인과 인도인의 후손이 광범위한 건설과 부동산 관련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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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도록 허용

   - 외국인투자자에게도 유료도로와 교량의 건설과 운영, Build-Operate- 

Own(BOO) 방식의 전력생산시설, 기본적인 전화서비스와 Build- 

Operate-Lease-Transfer(BOLT) 방식에 의한 철도운송 허용

  ◦ 사전승인이 없는 경우에도 외국인투자자는 인도 기업의 최대 24%까지

의 지분과 새로운 민영은행의 지분을 20%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함

(Bajpai et al. 2000).

5) 1995∼96년

  ◦ 기존 FDI 관련 규제조항의 재검토: 이전까지 인도정부는 산업별, 업종

별로 외국인투자를 규제했으며, 규제대상부문을 공공부문으로 지정된 

분야, 특별 허가가 필요한 분야(허가산업)와 소기업만이 참여할 수 있

는 분야(소기업 고유업종)로 구분해 왔음.

   - 공공부문(Schedule Ⅰ)은 무기, 탄약 등 국방 관련 품목(전투기와 전함 

포함), 원자력, 석탄과 갈탄 채광업, 광물유(mineral oils, 원유와 천연

가스 포함), 원자력 에너지법령(Atomic Energy: Control of Produc-

tion and Use Order, 1953)에 명시된 광물, 약품(비타민 B1, B2, 엽

산, 테트라사이클린, 옥시 테트라사이클린) 등의 15개 분야임.

   - 허가산업(Schedule Ⅱ)에는 환경보호나 전략적 이유로 인해 의무적으

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16개 분야가 포함되며 여기에는 석탄과 갈탄, 

석유(원유 제외)와 관련제품, 알코올 음료의 증류와 발효, 설탕, 동물성 

지방, 시가, 궐련과 담배 대용품, 인산 및 관련제품, 합판, 장식된 베니

어와 목재관련 제품, 가죽, 모피, 종이 및 신문, 전자우주장비 및 방위장

비, 산업용 폭약, 위험한 화학제품, 의약품, 의약품, 가전제품(VCR, 

Color TV, Compact Disc Player, Tape Recorder 등)이 포함.

   - 소기업 고유업종(Schedule Ⅲ)으로 소기업만이 생산하도록 총 83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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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을 지정. 여기에는 직물, 종이, 가죽과 고무제품, 스포츠 용품, 시

계, 문방구, 전자기기 등이 포함.

  ◦ 여러 산업분야에 걸쳐 FDI 관련 규제조항들의 수정 또는 완화 

   - 공공부문 지정대상을 15개 분야에서 6개 분야로 축소

   - 사회간접자본시설(전기, 항만, 철도 등) 구축에 민간자본의 참여 권장

   - 호텔과 관광산업, 광업, 통신업과 여러 보호산업에 대한 외국인직접투

자 규제 완화 

6) 1996∼97년

  ◦ 해외투자진흥위원회(FIPB)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외국인투자

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1997년 1월 해외투자진흥협의회(FIPC: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Council) 설립

   - 1997년 1월 인도 정부는 해외투자진흥위원회(FIPB)를 통해 처음으로 

외국인직접투자 제안평가(자동 승인분야 제외)를 위한 지침 발표

   - 이 지침은 외국인 투자 우선업종으로 인프라 구축, 수출 가능 산업, 각 

지방의 대량고용 가능산업, 농업 분야 관련 품목, 사회분야 프로젝트

(병원, 건강관리와 의약품)를 지정

   - 다만 외국인직접투자 승인은 부문별 투자자동승인 상한선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은행분야는 20%(비거주인도인 40%), 비은행 

금융분야는 51%, 전력, 도로, 항구, 관광과 벤처 캐피털 100%, 통신

산업(기초통신, 휴대폰, 페이징 서비스 포함) 49%(단 49% 상한 제약

을 받고 있는 지주회사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차감되지 않음), 택시 

운영과 국내 항공 40%(비거주인도인 100%), 소기업 지정 업종 24%, 

제약과 의약품 51%, 석유산업 100%, 광업은 50%(금, 은, 다이아몬드 

등 보석용 원석 제외)까지 외국인직접투자 허용 

  ◦ 해외투자진흥위원회(FIPB)는 외국기업이 적당한 인도 합작회사를 찾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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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할 경우에 한해서 100% 지분보유를 허용

   - 다만 외국인 투자자는 3년에서 5년 안에 적어도 지분의 26%를 처분

해야 한다는 조건을 따라야 함

  ◦ 해외투자진흥위원회(FIPB)의 신규 가이드라인은 외국기업이 아래와 같

은 기준하에 100% 지분을 갖고 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 

   - 기존 사업을 지속하면서 사전승인에 필요한 투자보다 적은 금액의 투

자를 하는 경우

   - 보호가 필요한 특허기술 또는 첨단기술을 도입하는 경우

   - 생산 제품의 최소 50%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

   - 자문 제안을 위한 회사

   - 전력, 도로, 항만, 산업단지에 대한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

  ◦ 해외투자진흥위원회(FIPB)는 또한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무역회사, 벌

크 수입과 최소 75% 이상의 수입품이 그룹 내 회사를 통해 구매가 이

루어지는 경우에 100% 외국인 지분을 허용

  ◦ 자동승인 분야에 광산업과 관련된 3개 산업이 외국인 지분 50% 상한

을 조건으로 추가되었으며, 외국인 지분 51%까지의 자동승인 분야에 

자본재 산업, 야금업, 엔터테인먼트 전자장치, 식품 가공과 서비스 산

업 등 13개 분야 추가(Bajpai et al. 2000)

  ◦ 인도정부는 1996년 12월에 외국인 지분 74%까지 직접투자가 가능하

도록 9개 산업별 카테고리에 대해 인도 중앙은행을 통한 자동승인을 

허용

   - 여기에는 전력 발전과 송전, 비재래식 에너지 생산과 배분, 건설과 도

로 관리, 교량, 항만, 활주로, 수로, 터널, 파이프라인, 발전소, 가스 추

출과 정제, 해운, 냉장보관과 농산물 저장, 광업 서비스(금, 은 등 보석

용 원석 제외), 철광석 생산, 선철, 반가공 스틸제품, 항해⋅기상⋅지구

물리⋅해양 관련 정밀기계, 초음파 기기와 태양에너지 기반제품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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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포함(Bajpai et al. 2000)

7) 1997∼98년12) 

  ◦ 1997년에서 1998년 사이 허가산업 대상분야를 기존 16개에서 9개로 

축소

  ◦ 동 회계연도 중 인도 중앙은행을 통한 자동승인 산업분야 중 외국인투

자 우선업종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의 지분한도를 상향 조정

   - 먼저 비거주인도인과 이들의 기업은 100%까지 지분을 투자할 수 있도

록 허용되었음.

   - 여기에는 9개 분야의 투자 우선업종(기존 74%까지의 지분투자만 허

용), 제철과 야금업, 그리고 인프라 부문의 13개 산업분야(기존 51%까

지의 지분투자만 허용)가 포함됨.

8) 1998∼99년

  ◦ 인도 중앙은행의 자동승인절차 아래 외국인직접투자에 따른 지분한도

를 지속적으로 확대

   - 외국인 지분의 100%까지 전력생산, 전송과 분배(단, 원자력 발전소는 

제외), 일반도로와 유료 고속도로, 터널, 항만의 건설과 유지보수 허용

   - 다만 위 사업들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금액기준으로 150억 루피화

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 

  ◦ FDI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인도 회사들은 인도 중앙은행의 사전허가 

없이 자동승인절차를 통해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허용됨.

12) 1997~98년 이후의 정보는 인도 재정부에서 발간한 Economic Survey(1997-98부터 2009-10)의 각
연호에서 발췌, 정리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Economic Survey(인도 재정부, http://in-
diabudget.nic.in)를 참고(열람: 2010.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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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거주인도인의 직접투자를 위한 인도 중앙은행으로부터의 사전승인 

요건과 투자승인 이후 해외 투자자에 대한 주식발행 승인요건이 폐지되

었으며, 또한 공공의료서비스 분야의 비거주인도인에 의한 투자 자유화 

9) 1999∼2000년

  ◦ 인도 정부는 일부 네거티브 리스트에 포함된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

를 자동승인 분야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함으로써 인도 중앙은행의 자동

승인 분야 크게 증가

   - 네거티브 리스트는 1951년 산업법에 규정된 면허산업과 소기업 고유산

업, 그리고 1991년 신산업정책(New Industrial Policy)에 따른 기업입

지에 관한 허가를 충족해야 하는 분야를 포괄함

   - 한편 자동승인절차와 관련하여 산업별 지분투자한도를 조정하기 위한 

장관급 위원회를 개최하기로 결정

   - 공공부문, 수출지향기업(EOUs: Export Oriented Units), 수출가공구역

(EPZs: Export Processing Zones), 첨단 전자산업단지(EHTPs: 

Electronic Hardware Technology Parks) 그리고 소프트웨어 산업단

지(STPs: Software Technology Parks)에 대한 투자도 자동승인 분야

로 지정 

  ◦ 자동승인절차를 통해 대량생산 의약품에 대한 외국인 지분한도를 74%

까지 확장하고, 자동승인절차를 통해 설립된 외국계 인도회사의 투자축

소를 허용

  ◦ 외국인 투자를 조기에 승인하고 외국인 투자자가 필요한 법적, 행정적 

승인을 얻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9년도에 인도 상공부에 외국인

투자실시청(FIIA: Foreign Investment Implementation Authority)을 

설치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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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00∼01년

  ◦ 외국기업의 참여를 통한 경제성장을 위하여 일부 금지산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 FDI의 자동승인절차를 적용하고, FDI 신청에서 승인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기존 6주에서 30일로 단축 

  ◦ 기존 FDI 정책에 따른 산업별 규제를 대폭 완화

   - B2B(기업과 기업 사이의 e-commerce) 사업, 전력부문과 석유정제 산

업에 대하여 100%까지 외국인직접투자 허가 

   - 특별경제구역(SEZs: Special Economic Zones)에 투자하는 모든 제조

업 부문에 대하여 100%까지 외국인직접투자 허가

   - 22개 소비재 품목에 대한 배당금 지급 조건 완화 

   -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통신분야에 100%까지 해외직접투자 허가

   - 기술이전 없이도 해외투자자의 상표권 사용에 대한 로열티 지급은 수

출액의 2%와 국내 매출의 1%까지 자동승인 

   - 외국 투자자가 100% 지분을 보유한 인도 자회사의 경우 수출액의 8%

와 국내 매출의 5%까지 로열티 지급을 자동승인

   - 역외 모험자본기금 또는 회사(Venture Capital Funds/Companies)가 

국내 벤처기업(venture capital)을 인수하거나 다른 회사에 투자할 때 

인도증권거래위원회(SEBI: Securities and Exchange Board of India) 

규정과 업종별 FDI 한도 내에서 자동승인 

   - FDI를 유치한 기존 회사도 자동승인절차에 의해 허용되는 항목에 대

한 추가 FDI 유치 허용

   - 금융규제와 발전청(Insurance Regulatory & Development Authority)

으로부터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보험업종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의 

13) 외국인투자실시청 산하에는 실무를 담당하는 신속처리위원회(Fast Track Committee)가 있으며, 보통 
10억 루피 이상의 대규모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점검과 애로사항 처리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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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까지는 자동승인 허용

   - 정보기술산업에 대한 투자를 자동승인 대상에 포함. 특히 신청기업이 

기존 합작회사나 기술이전협약(technology transfer agreement) 기업이

어도 가능 

11) 2001∼02년

  ◦ 1969년 제정된 독점규제법(MRTP Act)을 보완하기 위한 경쟁법

(Competition Bill, 2001) 하원 상정 

  ◦ 통신 분야, 공항, 택배 서비스, 제약, 호텔과 관광산업에 대한 FDI를 

100% 허용

  ◦ 방위산업에 대한 FDI를 26%까지 허용함으로써 방위산업에 대한 민간

부문의 참여 허용

  ◦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 100%로 확대 

12) 2002∼03년

  ◦ 영화와 광고산업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의 자동승인을 100%까지 허용

  ◦ 5년 내에 인도 동업자에게 26%의 지분을 양도한다는 조건 하에 차 

제조산업과 차 재배에 100%까지 FDI 허용

  ◦ 인쇄 매체에 최고 26%까지 제한적 FDI 허용

13) 2003∼04년

  ◦ 인도 시장에서의 경쟁체제를 강화할 목적으로 2002년 하원에 상정된 

경쟁법(Competition Act)이 제정되었고, 이에 따라 2003년 10월 인도

경쟁위원회(Competition Commission of India)가 설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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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004∼05년

  ◦ 국내선 항공서비스에 대한 FDI가 자동승인절차를 통해 외국인에게는 

49%까지, 비거주 인도인들에게는 100%까지 허용됨. 단 해외 항공사

에 의한 직ㆍ간접 지분 참여는 허용되지 않음. 

  ◦ 2005년 1월 12일 관보(Press Note) 발표 이후 설립된 합작벤처기업

(joint ventues)의 경우 파트너들 중 한 편이 동종 업계에서 새로운 합

작벤처기업이나 자회사 설립을 희망하는 경우, 나머지 파트너들을 보호

하기 위해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 조항에 따라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함.

  ◦ 민영은행에 대한 자동승인 FDI를 74%까지 허용함으로써 은행산업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규제를 일부 완화

   - 다만 외국은행의 100% 자회사를 제외하고는 어느 경우라도 총 외국인 

투자액은 민영은행 납입자본금의 74%까지만 허용되며, 납입자본금의 

최소 26%는 인도인이 보유해야 함.

   - 또한 외국은행은 자회사(subsidiary)나 지사(branch) 중 하나만 설립할 

수 있음.

   - 본국의 금융 감독을 받으면서, 인도 중앙은행의 면허 조건을 충족하는 

외국은행은 납입자본금의 100%를 전액 출자한 자회사 설립 가능 

  ◦ 이동통신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산업에 대한 FDI 한

도를 49%에서 74%로 확대 

  ◦ 비거주인도인과 해외법인체(OCB: Overseas Corporate Bodies)에 의

한 FDI 투자한도 지침 수정

   - 법령준수와 정부의 사전 승인을 조건으로 과학 기술 관련 잡지나, 정

기 간행물 그리고 학술지를 인쇄하는 업종에 대해 최대 100%까지 

FDI 허용

   - 기존 정책이나 규제가 허용하는 한, 석유제품 마케팅업에 대하여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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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절차를 통한 최대 100%까지 FDI 허용 

   - 중소 규모 유전탐사업종에 대하여 자동승인 절차를 통한 최대 100%까

지 FDI 허용

   - 정부 정책과 규제가 허용하는 한, 석유화학 파이프라인 제품생산에 대

해 자동승인 절차를 통한 최대 100%까지 FDI 허용

   - 정부의 사전승인이 있는 경우 천연가스(Natural Gas)와 LNG 배급망

에 대하여 100%까지 FDI 허용

15) 2005∼06년

  ◦ FDI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인도 중앙은행의 일반허가절차(general 

permission route)를 다음과 같이 개정 

   - 금융부문 및 인도증권거래위원회(SEBI)의 사업허가가 필요한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인도인과 비거주 인도인 사이에 기존 기업의 주

식양도 허용

   - 자동승인 절차하에서 외국인 투자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한 대출과 우

선주의 일반주 전환 허용

  ◦ 모든 산업부문에 자동승인절차를 통한 100% FDI를 허용. 단 (a) 산업

법(Industry Development and Regulation Act)에 의하여 면허를 받

아야 하는 산업, (b) 외국인 투자자가 동일분야에 이미 합작회사를 운

영하고 있거나 기술이전/상표권 협약을 체결한 경우, (c) 금융부문의 

인도기업 지분을 취득하려는 경우, (d) FDI가 허용되지 않는 산업이나 

투자한도 제한이 명시된 분야에 대한 투자는 제외하며 그 분야는 다음

과 같음. 

   - 외국계 항공사의 지분참여가 없는 경우에 한해 국내선 항공사에 대한 

FDI 상한을 40%에서 49%로 확대하고, 비거주 인도인의 투자는 

100%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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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단지 개발, 주택 및 인프라 건설에 대한 투자를 자동승인절차 하 

100%까지 허용하며 또한 주택건축의 최소면적은 10ha, 건설프로젝트

의 최소 면적은 50,000m2
로 축소

   - FM 라디오 방송에 대한 투자를 20%까지 허용

  ◦ 경제특구활성화법(Special Economic Zones Act, 2005)을 제정하여 

경제특구 내 기업 설립 및 입주 시 제공되는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입

주요건을 완화14). 경제특구활성화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입주기업의 수출의무 완화: 기존 경제특구 입주기업에게 수출의무를 부

과하던 것과는 달리 5년 내 외화순수취(positive net foreign exchange 

earning) 의무만 부과하여 입주를 용이하게 함.

   - 법인소득세 감면 범위 확대 : 최초 5년 100% 면제, 이후 2년간 50% 

면제 → 최초 5년 100% 면제, 이후 5년 50% 면제, 이후 5년 수출이

윤 재투자분에 대해 50% 면제

   - 영세기업 고유업종에 대해서도 대기업과 외국인투자 허용

   - 자본재, 원자재, 소비재 등 수입 시 관세면제

   - 생산제품은 관세납부 후 내국세 영역에 판매 가능 

   - 경제특구 설치와 경제특구 내 기업 설립 시 각종 승인의 단일 창구화

   - 경제특구 최소면적 기준 완화: 다수상품을 제조하기 위한 경제특구는 

1,000ha, 단일상품 제조나 서비스산업 경제특구는 100ha, 보석류⋅정

보기술(IT)⋅생명과학기술(BT) 분야 경제특구는 10ha로 완화 

14) 인도정부는 2000년 4월 수출증진과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중국의 경제특구를 모방한 경
제특구(SEZ: Special Economic Zone)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제도 도입 이후 2003년 말까지 기
존 수출가공구역(EPZ: Export Processing Zone)에서 경제특구로 전환된 8개 지역을 제외하고는 신
규 경제특구가 설립되지 않았으며 기업의 입주실적도 매우 저조했다. 이에 따라 인도정부는 2005년 
6월 경제특구활성화법을 제정, 2006년 2월 발효시켰다. 



인도의 외국인직접투자 정책과 투자결정요인 분석 │253

16) 2006∼07년

  ◦ FDI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자유화 확대 추진 

   - 자동승인 절차 대상 분야 확대: 증류 또는 양조 주류, 산업 폭발물 제

조, 유독 화학제품, 도시 지역 25km 이내 위치한 제조활동, 신규 공항

건설, 천연가스/LNG 공급망 설치, 석유산업에 대한 시장조사 및 투자

자문, 환전 도매업을 자동승인 절차하에 100%까지 FDI 허용 

   - 투자지분 한도 확대: 소비를 위한 석탄과 갈탄 채굴, 석유와 천연가스 

부문의 인프라 구축과 마케팅, 다이아몬드와 보석용 원석의 탐사와 채

굴에 대하여 자동승인 절차하에 100%까지 FDI 허용

   - 신규 FDI 허용 분야: 전력거래(power trading), 커피와 고무의 가공과 

보관업에 대하여 자동승인 절차 하에 100%까지 FDI 허용, 또한 정부

의 사전 허가를 받은 단일 브랜드제품 판매 소매업(single brand prod-

uct retailing)에 대해 51%까지 FDI 허용 

   - B2B 전자상거래에 대한 투자지분 양도 조항 폐지 

   - 기존 기업에 대한 인도인과 비인도인 사이의 지분 양도를 자동승인 대

상에 포함시킴으로써 행정절차 간소화 

  ◦ 외국인 투자한도가 설정되어 있는 산업부문에 대한 재확인

   - FM 라디오 방송: 20%

   - 방위산업, 원유정제업, 보험, 뉴스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출판과 전자미

디어: 26% 

   - 항공운수 서비스, 자산재조정회사(Asset Reconstruction Companies), 

유선방송, 위성수신방송(Direct To Home): 49%

   - 단일상품 소매업(single brand retailing): 51%

   - 핵원료, 민영은행, 통신서비스: 74% 

   - 소매업(단일상품 소매업은 제외), 도박과 배팅, 복권과 핵에너지 개발에 

대한 FDI는 금지



254│ 부상하는 강대국 인도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

   - 영세기업(small scale sector) 고유 업종과 외국인 투자자가 이미 활동

하고 있는 제조업 분야에 대한 24% 이상의 지분투자는 자동승인 대상

이 아님.

  ◦ 방송법 및 관련규정 개정으로 외국인직접투자 정책 완화

   - 정보방송부의 송신에 관한 세부지침에 의거하여 하드웨어, 송신 허브 

등 TV 채널 송신장비 설치의 FDI가 49%까지 허용되었으나 2005년 

2월 12일 세부지침의 개정에 따라 이에 대한 규정 개정 

   - 정부의 사전승인하에, 송신 허브와 텔레포트의 설치에 대한 FDI를 

49%까지 허용

   - 정부의 사전승인하에, 뉴스 및 시사 채널을 제외한 채널의 송신에 대

해 FDI를 100%까지 허용

   - 정부의 사전승인 하에, 뉴스 및 시사 채널의 송신에 대한 FDI 및 해외

기관투자가(FII: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s)의 지분투자를 26%까

지 허용 

  ◦ 정부의 사전 승인하에, 단일브랜드 제품의 소매에 대한 FDI를 51%까

지 허용하기로 결정. 단 다음과 같은 제약조건을 충족해야 함. 제약조

건은 (a) 단일브랜드 제품만 판매해야 하고, (b) 세계적으로 동일한 브

랜드로 판매, (c) 단일브랜드의 판매는 생산과정에서 브랜드화된 것만

을 인정함.

   - FDI는 정부의 사전승인이 있을 때에만 허용되며, 정부의 사전승인을 

위한 신청은 산업정책진흥국의 산업지원사무국이 담당

   - 신청서에는 단일브랜드가 판매하려는 제품 및 제품군을 상세히 포함해

야 하며, 추가되는 제품군은 정부의 추가적인 승인을 받아야 함.

   - 신청서는 산업정책진흥국에서 공표된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는지를 심사

하며, 해외투자진흥위원회(FIPB)가 최종승인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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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2007∼08년

  ◦ 통신분야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시키는 해외기업의 FDI 상한을 49%에

서 74%로 확대

   - FDI 상한 확대는 휴대폰, 통합 액세스 서비스, 국내외 장거리 통화, 

V-Sat, Public Mobile Radio Trunked Services(PMRTS), 개인이동

통신과 기타 부가가치서비스에 적용

   - FDI 상한은 투자가 허용된 기업의 직접, 간접적 투자에 모두 해당. 해

외투자는 해외기관투자(FII), 해외거주 내국인(NRI), 외환전환 사채권

(FCCBs), 미국주식예탁증서(ADRs), 국제주식예탁증서(GDRs)와 외국

인이 보유한 전환우선주식을 포함. 간접투자라 함은 통신분야 사업이 

허용된 기업에 대한 지분을 보유한 기업, 그리고 이의 지주회사에 대

한 투자를 의미하며, 허가기업의 지분을 인도의 공영은행과 공공금융기

관이 보유한 경우, 인도인의 지분으로 간주.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인도인의 지분율이 26%보다 낮아서는 안됨.

   - FDI의 49%까지는 지속적으로 자동경로를 통해 허용. 허가기업, 사업

시행자, 투자기업과 지주기업은 74%의 상한에 영향을 미칠 경우, 해외

투자진흥위원회(FIPB)의 허가를 필요로 함. 투자제안서를 승인하는 데

에 있어서, 해외투자진흥위원회는 투자자가 우려국가, 적대적인 주체인

지를 확인해야 함.

   - 해외투자진흥위원회의 투자승인은 기업이 허가협약을 준수할 것이라는 

상황을 예상해야 하고, FDI에 관해서는 인도의 법에 따라야 하며, 외

국의 법이 적용되지 않음.

18) 2008∼09년

  ◦ 2005년 신용정보회사법에 의거, 신용정보회사(Credit Information Com-

panies)에 대한 해외투자를 다음과 같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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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년 외환관리규정 5조 1항의 Schedule 1에 따르는 FDI와 외환관

리규정 5조 2항의 Schedule 2의 포트폴리오 투자계획에 의거, 정부의 

사전 승인과 인도 중앙은행의 승인이 있는 경우 등록된 해외기관투자

가(FII)의 FDI를 49%까지 허용

   - 총 해외투자 49% 이내에서, 포트폴리오 투자요건을 충족시키는 해외

기관투자가는 상장된 신용정보회사 지분의 24%까지 투자 가능

   - 해외기관투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바, (a) 한 주체가 

직접, 간접적으로 지분의 10%이상을 보유할 수 없고, (b) 지분의 1%

를 초과하는 매입은 인도 중앙은행에 신고해야 하며, (c) 신용정보회사

의 해외기관투자가는 지분율에 따른 이사회의 대표권을 요구할 수 없음.

  ◦ 상품선물거래회사(Commodity Exchanges)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를 

허용

   - 상품선물거래회사는 1952년 선물계약법(Forward Contracts Act)의 규

정에 따라 설립된 선물거래회사를 의미

   - 상품선물거래회사에 대한 FDI는 정부의 사전승인과 2000년 외환관리

규정 5조 1항의 Schedule 1 및 Schedule 2의 포트폴리오 투자 규정

에 따라 최고 49%까지 허용 

   - 포트폴리오 투자규정에 따라 등록된 해외기관투자가의 지분투자는 

23%까지 허용되며, 총해외직접투자는 26%까지 허용

   - 단 해외기관투자가의 지분매입은 유통시장에서만 가능하며, 동일한 주

체가 투자회사 지분의 5% 이상을 보유할 수 없음.

  ◦ 공항 및 항공운송서비스에 대한 FDI 지침 수정

   - 미개발 프로젝트인 공항건설에 대해서 자동경로에 따라 100%까지의 

FDI를 허용하며, 진행 중 프로젝트인 공항건설에 대해서는 정부의 사

전승인 하에 FDI를 100%까지 허용

   - 국내정기항공여객, 부정기항공, 허가항공, 화물항공, 헬리콥터와 수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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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기를 포괄하는 항공운송 서비스의 경우 현재 운영 중인 정기, 부정

기, 면허항공사의 지분에 대한 해외 항공사의 직접, 간접적 참여는 금

지되나, 해외항공사의 화물항공, 헬리콥터와 수상비행기의 지분참여는 

허용 

   - 정기항공운송서비스와 국내정기항공여객의 FDI 상한은 49%이며, 비거

주인도인에게는 100%까지 자동경로의 방식으로 허용

   - 부정기항공운성서비스, 부정기항공, 허가항공과 화물항공에 대한 FDI는 

74%까지, 비거주인도인에게는 100%까지 자동경로의 방식으로 허용

   - 정부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헬리콥터와 수상비행기 서비스에 대한 FDI

는 100%까지 자동경로의 방식으로 허용

   - 민간항공분야의 기타 서비스 중 지상취급 서비스는 74%까지, 비거주

인도인에게는 100%까지의 FDI를 자동경로의 방식으로 허용하며, 유지 

및 수리, 항공교육, 기술교육기관에 대한 투자는 자동경로를 통해 

100%까지 허용 

  ◦ 티타늄 함유 광물과 광석의 채굴과 분리에 관한 FDI 규제 완화

   - 1957년 광산업법에 따르는 티타늄 함유 광물과 광석의 채굴과 분리, 

이의 가공과 관련 활동은 정부의 사전승인 하에 FDI를 100% 허용. 

단 가공시설은 기술이전과 함께 인도 내에 설치되어야 함.

  ◦ 석유와 천연가스 분야에 대한 FDI 정책의 합리화

   - 2004년 공표된 석유와 천연가스 분야에 대한 FDI 지침은 탐사, 석유

제품의 마케팅, 석유제품 파이프라인, 천연가스와 LNG 파이프라인, 민

간부문의 석유정제에 대한 FDI를 자동경로의 방식으로 100% 허용하

고 있으며, 석유정제는 정부의 사전 승인하에 26%까지 허용. 단 석유

제품의 무역과 마케팅의 경우, 5년 이내에 인도인 파트너와 정부의 요

청에 따라 해외자본의 26%가 이전 될 수 있다는 조건으로 FDI 100%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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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나 석유제품의 무역과 마케팅에 있어서, 5년 이내에 26%의 지분

을 이전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삭제하고, 석유정제에 대한 FDI는 해

외투자진흥위원회의 사전 승인하에 FDI를 49%까지 허용 

19) 2009∼10년

  ◦ 해외판 신문과 인도판 외국의 뉴스, 시사잡지 등 관련 출판매체에 대

한 FDI 허용

   - 해외신문의 팩스판 출판에 대한 FDI는 정부의 사전승인 하에 100%까

지 가능하지만, 1956년 회사법에 따라 인도에 등록된 주체에게만 허용 

   - 뉴스와 시사를 다루는 외국 잡지의 인도판 출판에 대한 해외투자의 경

우 정부의 사전승인 하에 26%까지 허용. 단 지침에서 의미하는 잡지

는 일간지가 아닌 정기 간행물로, 공공 뉴스와 뉴스에 대한 의견을 포

함하는 것을 의미함.

  ◦ 해외기술협약 정책의 자유화

   - 지금까지 인도정부는 해외기술 공동연구에 따른 미화 2백만 달러, 내

수시장에 5%, 수출에는 8% 상당의 로열티 지급을 자동 승인했음. 또

한 기술이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수출 2%, 내수시장 1%의 로열

티 지급을 자동경로를 통해 외국 공동연구의 고유상표 및 브랜드 이름

의 사용에 지불하도록 허용하며, 기술이전에 따른 이전비용 지급이 위

의 내용을 상회할 경우 정부의 사전승인을 통해 허용하고 있음.

   - 인도정부는 위 정책을 검토한 결과, 로열티 지금, 기술이전에 따른 비

용 지급, 고유상표 또는 브랜드 사용을 정부의 사전승인 없이 2000년 

외환관리법에 의거, 자동경로를 통해 허용할 것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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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010∼11년

  ◦ FDI에 대한 정부의 사전승인 허용절차의 검토와 규제 완화

   - FDI의 정부 사전승인을 필요로 하는 항목들은 재정부의 경제업무국

(DEA: Department of Economic Affairs) 해외투자진흥위원회(FIPB)

에서 담당해왔으며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됨. (a) 현재 해외투

자진흥위원회가 신청 받는 투자 중, 총투자액 60억 루피 미만은 재정

부장관이 결정하며, 이를 초과할 시, 경제각료위원회(CCEA: Cabinet 

Committee on Economic Affairs)에서 결정. 2003년 2월 18일 이전

에는 60억 루피가 넘는 투자제안은 해외투자각료위원회(CCFI: Cabinet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에서 결정했음. (b) 또한 해외투자

진흥위원회는 해외투자 초기에 투자활동이 FIPB/CCEA/CCFI의 사전

승인을 요구로 하여, 이의 승인을 받았으나, 이후 자동경로로 바뀐 경

우나 해외투자 초기에 투자활동에 상한이 있어, FIPB/CCEA/CCFI의 

승인을 받았으나, 이의 상한 제한이 폐지된 경우, 투자제안을 승인하는 

역할을 수행했음.

  ◦ 인도정부는 현재의 정책을 검토한 결과, 정부의 사전승인을 요구하는 

투자에 대한 승인단계를 다음과 같이 개정

   - 총투자액 120억 루피 이하일 때는 해외투자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인 재

정부장관이 투자제안의 승인여부를 검토

   - 120억 루피를 초과할 시, 경제각료위원회(CCEA)에서 검토. 해외투자

진흥위원회 사무국은 경제각료위원회와 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

   - 경제각료위원회는 해외투자진흥위원회와 재정부 장관 소관 제안서의 

승인여부를 검토할 수 있음.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FDI에 대한 해외투자진흥위원회와 경제각료위

원회의 사전승인이 필요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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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투자 초기에 투자활동이 FIPB/CCEA/CCFI의 사전승인 대상이었

으나 이후 자동경로로 바뀐 경우

   - 해외투자 초기에 투자활동에 상한이 있어 FIPB/CCEA/CCFI의 승인을 

받았으나, 이의 상한 제한이 폐지된 경우

   - 해외투자와 기술협력에 대한 기존의 해외투자자가 인도내의 유사부문

에서 합작 벤처, 기술이전/고유상표 협약을 체결하거나 추가적인 해외

투자를 시행하는 경우 

4. 인도의 산업별 외국인직접투자 규정

  2010년 현재 인도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자동승인경로와 정부승인을 

받아야 하는 정부승인경로의 두 가지 방식으로 허용되고 있고 있다. 우선 인

도 중앙은행은 별도의 승인절차를 요구하는 특수업종에 대한 투자를 제외한 

모든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하여 단순히 신고만으로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자

동승인경로를 담당하고 있다. 한편 재정부(Ministry of Finance) 경제업무국

(DEA: Department of Economic Affairs)이 관장하고 있는 외국인투자진

흥위원회(FIPB)는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특수업종에 대한 투자심사와 

허가를 담당하고 있다.15) 외국인투자진흥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은 통상산업

부(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의 산업정책진흥국(DIPP: Depart-

ment of Industrial Policy and Promotion) 산하에 설치된 산업지원국(SIA: 

Secretariat for Industrial Assistance)이 담당하고 있으며, 산업지원국은 외

국인투자진흥위원회의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투자시행청

(FIIA: Foreign Investment Implementation Authority)은 승인된 외국인투

자의 실행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산하에 설치된 신속처

15) 영세산업 등 법률로 제한된 업종과 투자 상한선이 규정되어 있는 업종의 대부분은 현재도 정부의 승
인을 받아야 투자가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표 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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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위원회(FTC: Fast Track Committee)를 통해 외국인직접투자를 지원하고 

있다. 

  대인도 외국인직접투자 절차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정부승인을 필요로 하

지 않는 투자의 경우에는 인도 중앙은행에서 제공하는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통상 14일 이내에 승인을 받게 된다. 그러나 정부승인을 필요로 

하는 특수 업종과 지분투자 상한이 설정된 산업부문에 대한 투자는 재정부 

경제업무국에 접수한 다음 외국인투자진흥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정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100%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는 산업지원 

사무국(SIA)에 신청하여 외국인투자진흥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하고, 총투

자액이 60억 루피화를 넘는 투자는 경제각료위원회(CCEA)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대인도 외국인직접투자와 관련된 기본법규는 1956년에 제정된 회사법

(Companies Act)이다. 회사법은 인도에서 기업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과 

관련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외환관리법(FEMA: Foreign Exchange 

Management Act, 1999)은 기업과 개인의 외환업무에 대한 기본법으로, 

2000년 6월 1일부터 기존 외환규제법(FERA: Foreign Exchange Regula-

tion Act, 1973)을 대체하고 있다. 특히 기존의 외환규제법(FERA)이 특수

한 경우를 제외한 외환거래를 기본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외환관련 범죄를 

형사처벌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새로 제정된 외환관리법은(FEMA)

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외환거래를 기본적으로 허용하고 외환관련 

범죄행위에 대한 민사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대인도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산업부문별 규정, 승인방식과 투자한도 등 

관련 내용은 산업지원사무국(SIA)이 발표하는 공보(SIA Newsletter)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아래에서는 2010년 4월 발표된 “통합 외국인직접투자 정

책(Consolidated FDI Policy)”을 중심으로 인도의 산업별 외국인직접투자 

규정을 살펴본다(GOI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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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인도의 FDI 금지산업은 산업허가(Industrial Licensing) 정책에 의거

한 공공산업(원자력, 철도운송), 허가산업(주류, 담배, 전자우주항공, 방산품

과 산업용 화약, 유해 화학물질, 의약품 등), 그리고 영세산업(small scale 

unit)16)으로 구분된다. 또한 산업지역 지정정책17)에 따른 산업입지 규제도 

외국인직접투자의 제약으로 작용해왔다. 그러나 2010년 4월 산업지원사무국

에서 발행한 “통합 외국인직접투자 정책”은 아래와 같은 10개 항목만 외국

인직접투자 금지산업으로 지정하고 있다. 

  - 소매업(단일 브랜드 소매업 제외)

  - 원자력 에너지

  - 정부와 민간의 복권사업(온라인 복권 포함)

  - 도박산업(카지노사업 포함)

  - 취트 펀드(Chit Fund: 공동사업자금을 위한 인도식 계모임)

  - 니드히 회사(Nidhi Company: 기부금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사업)

  - 양도가능 개발권(Transferable Development Rights)의 거래

  - 부동산업이나 농가(Farm Houses) 건축

  - 민간투자에 개방되지 않은 부문에 대한 투자활동

  - 이 외에 복권, 내기 및 도박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기술협력(프랜차이즈, 기업로고, 브랜드명과 경영계약)도 금지됨.

  또한 2010년 현재 산업부문별 외국인직접투자 규제내용은 [표 2-2]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여기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100% 직접투자가 가능

하다. [표 2-2]에서 보듯이 농업(차 재배 포함)과 광업에 대한 규제는 여전히 

16) 영세산업은 투자규모가 1,000만 루피화 이하인 영세기업을 위하여 유보된 품목을 생산하는 산업부문
을 의미한다. 

17) 1991년 7월 25일 이전에 산업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도시에 건설되는 
새로운 산업시설은 도심에서 25k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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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 수준이나 제조업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대부분 자유화되어 있다. 

서비스업에서는 금융, 통신, 방송과 인쇄매체 등에 다양한 지분투자 한도와 

단서조항이 설정되어 있다. 

❚ 표 2-2. 인도의 산업부문별 FDI 규정 ❚ 

산업부문
투자

한도

승인

방식
기타 요건

I 농업

1 

화훼, 원예, 종자개발, 축산업, 양어, 수
경재배, 채소 및 버섯 재배, 농업 관련 

서비스

참고: 농업 분야에서 위 항목을 제외하

고는 FDI가 허용되지 않음

100% 자동승인

2
차 재배

참고: 차 재배분야에서 위 항목을 제외

하고는 FDI가 허용되지 않음

100%
정부승인

(FIPB)

5년 이내에 인도인 파트너나 공

공기관에 26%의 지분양도 및 토

지 이용 용도 변경 시 주정부의 

사전 승인 필요.

II 산업

II.A 광업

3
다이아몬드, 희귀석, 금, 은과 미네랄의 

탐사와 채굴
100% 자동승인

1957년 광산업법에 의거, 신청인

의 투자분야와 특정 광물에 대한 

기존 합작회사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100% 독립자회사 

설립 가능

4
석탄 및 갈탄: 1973년 석탄채굴법이 허

용하는 전력생산, 철강, 시멘트 제조와 

기타 활동을 위한 고정소비용

100% 자동승인

1973년 석탄채굴법(Coal Mines 
Nationalization Act)의 조항에 

의거

5

티타늄 함유 광물과 광석의 채굴, 분리, 
이의 가공이나 관련활동

참고: 1962년 원자력발전법에 따라 원

자력발전국이 공표한 No. S. O. 61(E) 
dt. 18.1.2006에 “명시된 물질”의 채굴

에 대한 FDI는 허용되지 않음

100%
정부승인

(FIPB)

1957년 광산업법의 분야별 규정 

및 다음의 요건에 의거함

I) 가공시설은 인도 내에 설립하

며, 기술을 이전해야 함

ii) 광물 분리 시 발생한 광미는 

2004년 원자력발전규정과 1987
년 원자력발전규정에 따라 처

리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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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문
투자

한도

승인

방식
기타 요건

II.B 제조업

6 주류 증류 및 양조 100% 자동승인 관련당국의 허가에 의거함

7 담배 제조 100%
정부승인

(FIPB)
1951년 산업법에 따른 산업허가

에 의거함

8 커피, 고무의 가공 및 보관 100% 자동승인

9 방위산업품 생산 26%
정부승인

(FIPB)

1951년 산업법에 따른 허가와 방

산품 제조에 대한 FDI 가이드라

인에 의거함

10
유해화학물질: 시안화수소, 포스진(유독

가스)과 이의 파생물질, 탄화수소
100% 자동승인

1951년 산업법와 기타 분야별 규

정에 의한 산업허가에 의거함

11 공업용 폭약 제조 100% 자동승인
1951년 산업법과 1898년 폭약법

에 따른 산업허가에 의거함

12 의약품(유전자 재조합 기술 포함) 100% 자동승인

II.C 전력

13
전력: 발전(원자력발전 제외), 전송, 분
배와 전력거래

100% 자동승인
2003년 전력법의 조항에 의거함

(www.powermin.nic.in)

III 서비스

14 민간 항공분야 100% 자동승인

(i) 공항 100%
정부승인

(FIPB)

5년 이내에 인도인 파트너나 공

공기관에 26%의 지분양도와 토

지 이용 용도 변경 시 주정부의 

사전 승인 필요

a. 미개발 프로젝트 100% 자동승인

항공부(Ministry of Civil Avia-
tion)의 분야별 규정에 따름

(www.civilaviation.nic.in)

b. 진행 중인 프로젝트 100%

74% 
이상 

정부승인

(FIPB)

항공부의 분야별 규정에 따름

(ii)
항공 운송서비스: 국내정기항공사, 부정기항공사, 허가항공사, 화물항공사, 

헬리콥터와 수상비행 서비스

c.
정기 항공운수 서비스 및 국내 정기항공

여객

FDI: 
49%
NRI: 
100%

자동승인
외국항공사의 직ㆍ간접 참여는 허

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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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문
투자

한도

승인

방식
기타 요건

d.
부정기 항공운수 서비스, 부정기 항공사, 
허가 항공사와 화물항공사

FDI: 
74%
NRI: 
100%

자동승인

부정기, 허가항공사에 대한 외국

항공사의 직ㆍ간접 참여 불가. 단 

외국항공사는 분야별 규정에 의거

하여 화물항공사의 지분참여 가능

e.
헬리콥터 서비스, DGCA 허가를 요건으

로 하는 수상비행기
100% 자동승인

외국항공사는 분야별 규정에 의거

하여 헬리콥터와 수상비행기를 운

영하는 항공사의 지분참여 가능 

(iii) 민간항공 분야의 기타 서비스

f. 지상취급 서비스

FDI: 
74%
NRI: 
100%

자동승인 분야별 규정과 보안허가에 의거

g. 유지와 수리, 항공교육과 기술교육 기관 100% 자동승인

15 자산구조화 회사

49%
(FDI 
한정)

정부승인

(FIPB)

개인의 투자지분이 총지분의 10%
를 초과할 시, 2002년 증권화 및 

금융자산 구조화법에 따라야 함

(www.finmin.nic.in)

16 민영은행

74%
(FDI+
FII) 

자동승인

RBI가 공표한 외국은행지점과 자

회사 설치 가이드라인에 의거 

(www.rbi.org.in)
(FII는 해외기관투자가의 포트폴

리오 투자를 의미)

17 방송업

a. FM 라디오

FDI+
FII 
투자 

20% 
까지

정부승인

(FIPB)

정보방송부(Ministry of Info. 
and Broadcasting)가 공표한 가

이드라인에 의거(www.mib.nic.in)

b. 케이블 네트워크

49%
(FDI+
FII)

정부승인

(FIPB)

정보방송부가 공표한 1994년 케

이블티브이 방송규정에 의거 

(www.mib.nic.in)

c. 직접위성수신방송

49%
(FDI+
FII)

정부승인

(FIPB)

정보방송부가 공표한 가이드라인

에 의거(www.mib.nic.in)
단 총 49% 한도 내에서 FDI는 

20%를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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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문
투자

한도

승인

방식
기타 요건

d. 송신, 허브 등 하드웨어 설비의 설치

49%
(FDI+
FII)

정부승인

(FIPB)
정보방송부가 공표한 가이드라인

에 의거(www.mib.nic.in)

e. 뉴스 및 시사 TV채널 송신

26%
(FDI+
FII)

정부승인

(FIPB)
정보방송부가 공표한 가이드라인

에 의거(www.mib.nic.in)

f. 비뉴스 및 시사 TV채널 송신 100%
정부승인

(FIPB)
정보방송부가 공표한 가이드라인

에 의거(www.mib.nic.in)

18 상품선물회사

49%
(FDI+
FII)

정부승인

(FIPB)

PIS에 등록된 FII의 투자는 23%
까지 허용되며, FDI에 의한 투자

는 26%까지 허용. FII 투자지분

매입은 유통시장에서만 가능. 외

국인 투자자와 이에 상응하는 법

적 실체는 5% 이상의 지분을 보

유할 수 없음

19

건설개발 프로젝트: 주택, 상업용 건물, 
리조트, 교육 기관, 휴양시설, 도시와 지

역단위의 인프라, 타운쉽 건설

참고: 부동산업에는 FDI가 허용되지 

않음

100% 자동승인

다음과 같이 2005년 공보기록 번

호 2의 내용에 의거

a. 단독자회사 보유 시 최소 미화 

1천만 달러, 공동출자 시 미화 

5백만 달러의 납입자본금 필요. 
납입자본금은 기업경영 개시 이

후 6개월 이내에 납입되어야 함

b. 프로젝트별 최소 개발면적은 

서비스주거지의 개발 시 10ha, 
건설개발프로젝트 시 5만m2 이
상이어야 함

20
택배서비스: 1898년 인도우체국법(Indian 
Post Office Act)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 

항목으로 상자, 소포 배달 등 

100% 정부승인

(FIPB)

각 주에 독점적으로 부여된 편지

배달은 제외

(www.indiapost.gov.in) 

21 신용정보회사

49%
(FDI+FII)

PIS에 등록된 

FII의 투자는 

24%까지 허용

정부승인

(FIPB)

신용정보회사의 FDI는 2005년 

신용정보회사법(Credit Informa-
tion Companies Act)에 의거

FII 투자는 다음과 같은 요건에 

의거:
(a) 개인투자가는 직ㆍ간접적으로 

총지분의 10% 이상을 보유

할 수 없음

(b) 1%를 초과하는 지분인수는 

RBI에 보고

(c) 신용정보회사에 투자하는 FII
는 보유지분에 따른 이사회의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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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문
투자

한도

승인

방식
기타 요건

22 산업단지 조성 100% 자동승인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산
업단지 조성은 공보기록 번호 
2(2005년)의 건설개발 요건에 해
당하지 않음
i) 최소 10개 기업을 포함해야 하

며, 한 기업이 할당지역의 50% 
이상을 점유할 수 없음

ii) 총 할당지역 중 공업지역이 
최소 66% 이상이어야 함

23 보험 26% 자동승인
보험 규제 및 개발담당국의 허가
에 의거(www.irda.nic.in)

24 인프라와 서비스 부문 투자기업
(통신부문 제외) 100% 정부승인

(FIPB)

외국인 투자에 대한 상한규정이 
있는 인프라와 서비스부문에 관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규정된 상한에 
대한 직접투자만이 가능
단, 외국인직접투자가 투자회사의 
지분 49%를 초과하지 않고 경영
이 인도인 기업주와 함께 이루어
진다면 외국인투자는 이 상한에 
제약을 받지 않음

25 비은행 금융기관

a. 종합금융업

100% 자동승인

다음과 같은 제한을 둠
a. NBFC에 의한 기금방식의 경

우 최소자본 규정
i) FDI 51%까지: 미화 50만 달

러의 선행 투자
ii) FDI 51%에서 75%까지: 미화 

500만 달러의 선행 투자
iii) FDI 75%에서 100%까지: 미화 

5천만 달러의 투자자본 중 75
만 달러를 선행투자하고, 잔여
금은 24개월 내에 투자해야 함

b. 비기금 방식의 경우 최소자본 
범위: 미화 50만 달러

c. 외국인투자가들은 미화 5천만  
달러를 유입한다는 조건하에 
인도 회사에 최소한 그 투자지
분의 25%를 이전해야 한다는 
제약 없이 100% 자회사를 설
립할 수 있음. 

d. 75% 혹은 이보다 적은 외국 자
본으로 NBFC를 운영하는 합작
회사는 최소 자본유입을 준수
하는 조건으로 기타의 NBFC 
활동을 위한 계열사 설립 허용

e. RBI의 가이드라인 준수
f. 최소 투자자본의 범위는 보통

주에 대한 투자만 포함

b. 인수와 포트폴리오관리업

c. 투자자문업

d. 금융자문업

e. 주식중개업

f. 자산관리업

g. 벤처캐피탈

h. 보관서비스업

i. 채권금융업

j. 신용조회업

k. 임대 및 융자업

l. 금융제공업

m. 주택금융업

n. 외국환중개업

o. 신용카드업

p. 환전업

q. 마이크로신용기금

r. 농촌신용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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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문
투자

한도

승인

방식
기타 요건

26 석유와 천연가스부문

49%
(FDI+
FII)

PIS에 
등록된 
FII의 
투자는 
24%까
지 허용

정부승인
(FIPB)

신용정보회사의 FDI는 2005년 
신용정보회사법(Credit Informa-
tion Companies Act)을 따르며, 
FII 투자는 다음과 같은 요건에 
의거:
(a) 개인투자가는 직⋅간접적으

로 총지분의 10% 이상을 보
유할 수 없음

(b) 1%를 초과하는 지분인수는 
RBI에 보고

(c) 신용정보회사에 투자하는 FII
는 보유지분에 따른 이사회의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음

a. 정유업

공공부문
(PSUs)의 
경우 49%,
민간기업은 
100%까지

공공부문은 
정부승인

민간기업은 
자동승인

분야별 규정 준수와 기존 PSU의 
지분율 하락은 허용 안 됨
(www.petroleum.nic.in)

b.
정유업을 제외한 시장조사, 투자/자금융
자, 석유와 천연가스의 판매를 위한 인
프라 구축 

100% 자동승인
석유와 천연가스부(Ministry of 
Petroleum and Natural Gas)의 
분야별 규정에 의거

27 출판 매체

a. 뉴스와 시사를 다루는 일간지와 주간지
의 출판

26% 정부승인
(FIPB)

정보방송부가 공표한 가이드라인
에 의거(www.mib.nic.in)

b. 과학과 기술잡지, 정기간행물과 학술
잡지

100% 정부승인
(FIPB)

정보방송부가 공표한 가이드라인
에 의거(www.mib.nic.in)

28 통신

a.

휴대폰, 통합 액세스 서비스, 국내외 장
거리 통화, V-Sat, Public Mobile 
Radio Trunked Services (PMRTS), 개
인이동통신과 부가가치서비스

74%
(FDI, FII, 

NRI 
FCCBs, 
ADRs, 

전환우선
주등) 

49%까지 
자동승인,

49% 
이상은 

정부승인

2007년 공보 3호에 공표된 가이
드라인에 의거

b. 게이트웨이를 통한 ISP, 무선호출 등 74%

49%까지 
자동승인,

49% 
이상은 

정부승인

통신국(Dept. of Telecommuni-
cations)이 공표한 허가와 보증요
건에 의거(www.dotindia.com)

c.

(a) 게이트웨이를 제공하지 않는 ISP
(b) 다크파이버, 덕트스페이스, 타워를 

제공하는 기간구조 공급자 
(c) 전자메일과 음성메일

100%

49%까지 
자동승인,

49% 
이상은 

정부승인

회사가 해외시장에도 상장되어 있
을 경우 5년 내에 지분의 26%를 
인도의 공공부문에 양도하는 조건
(www.dotind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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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2. 계속 ❚ 

산업부문
투자

한도

승인

방식
기타 요건

d. 통신장비 제조 100% 자동승인
분야별 규정에 의거

(www.dotindia.com)

29 무역

49%
(FDI+FII)

PIS에 

등록된 

FII의 

투자는 

24%까지 

허용

정부승인

(FIPB)

신용정보회사의 FDI는 2005년 

신용정보회사법(Credit Informa-
tion Companies Act)을 따르며, 
FII 투자는 다음과 같은 요건에 

의거:
(a) 개인투자가 직간접적으로 총지

분의 10% 이상 보유 불허

(b) 1%를 초과하는 지분인수는 

RBI에 보고

(c) 신용정보회사에 투자하는 FII
는 보유지분에 따른 이사회의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음

a. 현물매입에 기반한 도매무역 100% 자동승인

기업이 2년간 시험 판매하는 조

건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시험

판매와 동시에 제조설비를 갖춘 

경우

b. 수출을 위한 무역 100% 자동승인

c. 영세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의 무역 100%
정부승인

(FIPB)

d.
기업이 제조허가를 받은 품목의 시험

판매
100%

정부승인

(FIPB)

e. 단일 브랜드 제품의 소매업 51%
정부승인

(FIPB)
2006년 공보 3호에 포함된 무역

관련 가이드라인에 의거 

30 위성체 발사와 운영 74%
정부승인

(FIPB)
항공우주국(Dept. of Space/ISRO)
의 분야별 가이드라인에 의거

31
특별경제구역과 자유무역창고지구의 조

성과 지구 내 조성
100%

정부승인

(FIPB)

2005년 특별경제지구법(Special 
Economic Zones Act)과 대외무

역정책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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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대인도 외국인직접투자의
결정요인 분석

1. 대인도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1991년부터 본격화된 인도의 FDI 정책의 변화에 따라 대인도 투자는 점진

적으로 외국인 투자자에게 개방되었다. 이는 정치 지도자를 포함한 다수의 인

도인들이 FDI가 인도의 경제성장과 발전에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 동의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러한 노력은 1980∼90년과 비교하여 1990년대 인도에 대

한 외국인 투자(비거주 인도인의 투자액 포함)의 급격한 증가를 가져왔다.18) 

구체적으로 1980년대 연평균 1억 5천만 달러 수준에 불과했던 인도의 FDI 

유입액은 1990년대에는 연평균 15억 5천만 달러, 2000년대에는 연평균 161

억 5천만 달러 수준으로 매 10년을 주기로 대략 10배씩 증가하고 있다. 

18) [표 3-1]에서 주의할 점은, 1990년대 이후 시차를 두고 여러 산업부문이 외국인직접투자의 자동승인 
대상으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인도 중앙은행과 재정부, 상공부가 각기 발표하는 FDI 승인액이 정확하
게 일치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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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1. 인도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와 비거주 인도인의 투자액(1980∼

2009년) ❚ 

회계연도

(4월∼3월)

외국인직접투자와 비거주 

인도인의 투자액 

(미화 백만 달러)

증감률

(%)

1980.1∼1991.7 1,491 n.a.

1991.8∼2000.3 15,483 938.4

 2000.4∼
2010.3

2000∼’01 4,029 n.a.

2001∼’02 6,130 52.2

2002∼’03 5,035 (-)17.9

2003∼’04 4,322 (-)14.2

2004∼’05 6,051 40.0

2005∼’06 8,961 48.1

2006∼’07 22,826 154.7

2007∼’08 34,835 52.6

2008∼’09 35,180 0.99

2009∼’10 34,167 (-)2.9

소계 161,536 943.3

합계 178,510

주: 인도의 FDI 관련 자료의 집계방식은 1991∼92 회계연도, 2000∼01 회계연도 및 2005∼06 회계연도에 
각기 변경되었다. 따라서 2000∼01년 이후의 자료와 그 이전 시기의 FDI 데이터는 서로 일관성을 갖
고 있지 못하다. 또한 인도 중앙은행의 자료는 본고가 사용한 인도의 상공부 자료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 자세한 내용은 Yoo et al.(2005)를 참고

자료: Bajpai et al.(2002); Economic Survey(2004-2005); GOI(2010); 산업정책진흥국(DIPP) 홈페이지
(www.dipp.gov.in, 열람: 2010.9.25).

  또한 [표 3-1]은 2000년대 들어 FDI에 대한 인도정부의 과감한 자유화 

정책이 결실을 맺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인도가 대부분의 FDI에 대하

여 사안별로 검토하고 승인하는 제한적 열거주의(positive system)에서 특정 

금지 분야를 제외하고는 모두 가능한 포괄주의(negative system) 원칙을 수

용하면서 FDI가 크게 증가했다. 또한 FDI가 허용된 업종에서도 각 업종별

로 설정된 엄격한 투자상한이 외국인 투자자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했으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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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업종에서 이 상한선이 폐지된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 표 3-2. 국가별 대인도 외국인직접투자액(2002. 4∼2010. 3) ❚ 

(단위: 미화 백만 달러, %)

번호 국가 2002.4∼2003.3 2005.4∼2006.3 2009.4∼2010.3
합계

(2002.4∼2010.3)

1 모리셔스 788(25.1) 2,570(56.5) 10,376(40.1) 44,097(41.0)

2 싱가포르 38(1.2) 275(6.0) 2,379(9.2) 10,018(9.3)

3 미국 319(10.2) 502(11.0) 1,943(7.5) 7,540(7.0)

4 영국 340(10.8) 266(5.8) 657(2.5) 5,449(5.1)

5 네덜란드 176(5.6) 76(1.7) 899(3.5) 4,129(3.8)

6 일본 412(13.1) 208(4.6) 1,183(4.6) 3,312(3.1)

7 독일 144(4.6) 303(6.7) 626(2.4) 2,562(2.4)

8 프랑스 112(3.6) 18(0.4) 303(1.2) 1,317(1.2)

9 스위스 93(3.0) 96(2.1) 102(0.4) 887(0.8)

10 한국 39(1.2) 60(1.3) 166(0.6) 602(0.6)

10개국 합계 2,461(78.5) 4,473(96.2) 18,634(72.0) 79,913(74.3)

총 FDI 유입액 3,134(100.0) 4,549(100.0) 25,888(100.0) 107,593(100.0)

자료: 인도산업정책진흥국 홈페이지(www.dipp.gov.in, 열람: 2010.10.6).

  인도 정부가 외국인직접투자액의 집계방식을 수정한 2002년 4월 이후 인

도에 대한 주요국의 투자액을 살펴보면 모리셔스가 440억 달러로 전체의 

41%를 차지하고 있다.19) 싱가포르(100억 달러), 미국(75억 달러)과 영국(55

억 달러), 그리고 일본(33억 달러)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한국은 2000년대 

들어 6억 달러(전체의 0.6%)를 투자함으로써 10위를 기록하고 있다. 

19) 모리셔스는 인도계 인구가 약 70%에 이르는 아프리카 국가로 인도와 이중과세방지조약(Tax Treaty)
을 맺고 있으며, 매우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인도인(NRI: Non Resident 
Indian)의 대인도 직접투자는 세금을 회피하기 위하여 모리셔스를 경유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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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3. 인도의 산업별 FDI 유입량(2002. 4∼2010. 3) ❚ 

(단위: 미화 백만 달러, %)

2002.4∼2003.3
순위

2009.4∼2010.3 총 FDI 누적액

(2000.4∼2010.3)FDI 유입액 산업구분 산업구분 FDI 유입액

644(20.5) 전자장비산업 1 서비스산업 4,392(17.0) 23,640(20.4) 

223(7.1) 통신산업 2 컴퓨터산업 919(3.5) 9,872(8.5) 

455(14.5) 운송산업 3 통신산업 2,554(9.9) 8,931(7.7) 

326(10.4) 서비스산업 4
주택 및 상업용 

부동산업
2,844(11.0) 8,357(7.2) 

118(3.8) 에너지산업 5 건설업 2,868(11.1) 8,059(7.0) 

129(4.1) 화학산업 6 에너지산업 1,437(5.6) 4,627(4.0) 

37(1.2) 식품가공업 7 자동차산업 1,177(4.5) 4,565(3.9)

40(1.3) 제약산업 8 금속산업 407(1.6) 3,130(2.7) 

21(0.7) 시멘트와 석고제품 9 석유, 천연가스업 272(1.1) 2,666(2.3) 

47(1.5) 야금산업 10 화학산업 362(1.4) 2,496(2.2) 

2,040(65.1) 10개 산업 소계 17,232(66.6) 76,343(66.0) 

3,134(100.0) 총 FDI 25,888(100.0) 115,728(100.0) 

주: 인도정부의 FDI 집계방식의 변화에 따라 연도별, 국별, 산업별 FDI 합계금액은 정확히 일치하지 않음.
자료: 인도산업정책진흥국 홈페이지(www.dipp.gov.in, 열람: 2010. 10. 12).

  2000년 이후 업종별 대인도 외국인직접투자 누적액을 살펴보면 서비스산

업이 236억 달러(20.4%), 컴퓨터산업이 99억 달러(8.5%), 그리고 통신산업

과 부동산업, 건설업이 뒤를 따르고 있다. 2000년대 초반과 비교하면 전자장

비산업과 운송산업, 화학산업, 식품가공업, 야금산업 등에 대한 투자는 감소

했다. 그러나 서비스산업,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컴퓨터산업, 주

택과 상업용 부동산업과 건설업, 그리고 자동차산업에 대한 투자가 크게 증

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인도의 서비스산업과 정보통신기술산업

(ICT: Information and technology industry)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가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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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증가한 것은 선진국의 정보통신기업과 서비스기업의 글로벌 아웃소싱이 

인도에 대한 투자로 연결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2. 외국인직접투자의 결정요인에 대한 이론 

  기업이 FDI를 선택하게 되는 이유에 대한 탐구는 경제학자뿐만 아니라 

기업과 정책입안자에게도 흥미로운 연구과제이다. 외국인직접투자는 수출 또

는 라이센싱과 비교하여 보다 큰 위험요인과 기회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FDI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뚜렷한 이익이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다국적 기업이 모기업 소재국(통상 기업본부가 소재하는 국가)을 떠나 생산

활동을 하는 것은 각종 법규의 차별성(discriminatory regulation), 지역색

(local outfits)20), 의사소통과 같은 문화적 과제들에 따른 추가비용을 감안

해야 한다. 여기에는 원격지 경제활동이 증가하면서 의사결정과정의 다층화, 

여행과 통신에 따른 추가비용, 외국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와 관리자에게 더 

많은 금전적 보상을 제공해야 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Markusen 1995). 따

라서 기업이 해외직접투자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FDI를 통한 경제적 이득이 

예상되는 손실을 상쇄할 수 있을 만큼 커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 절에서는 

앞의 설명을 기초로 하여 기업 입장에서의 FDI 결정요인을 살펴본다. 

가. OLI 패러다임21)

  Dunning(1977, pp. 395-418)은 OLI 이론을 통해 어떠한 조건에서 해외

직접투자가 다국적기업에 이득이 될 수 있는지를 설명했다. ‘더닝식 접근방

20) 이는 다국적기업이 갖는 제약조건으로 지역주민들에 대한 사전지식, 사법제도, 기관 구성, 사업적, 사
회적 관습에 대한 이해의 부족을 의미한다.

21) OLI 패러다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Yoo and Bae(2004)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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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Dunning’s approach)’으로도 불리는 이 이론은 다국적기업의 해외직접투

자 결정에 있어 독점적 우위요인(Owership-specific advantages), 지리적 우

위 요인(Location-specific advantage)과 내부화 우위요인(Internalization in-

centive advantages)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먼저 독점적 우위는 기업내부에 축적된 전문지식으로 통상 저작권, 상표

권, 특허와 기타 전문지식, 그리고 사업계획과 경영능력 등을 포괄하며 그 

기업과 분리되기 어려운 성질을 갖고 있다. 이러한 독점적 우위를 가진 기업

은 그것을 프랜차이징이나 라이센싱의 방법으로 해외에 판매할 수도 있지만, 

기업 고유의 독점적 우위를 시장에 판매하는 것보다 내부화하는 것이 유리

할 때 라이센싱보다는 수출이나 FDI를 선택하게 된다. 즉 라이센싱이나 프

랜차이징은 투자비용을 축소할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기업 내부에 축적된 

전문지식을 현지기업과 공유함으로써 잠재적 경쟁자를 만드는 것보다 전문지

식에 대한 독점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직접 해외에 진출하는 경우 독점적 우

위로 설명할 수 있다. 

  관세, 쿼터, 운반비, 저임금 노동력과 구매자의 시장접근성과 같은 요인은 

지리적 우위를 의미한다. 이 같은 요인에 의하여 FDI가 수출보다 높은 수익

성을 창출할 수 있을 때 기업은 해외직접투자를 실행한다. 즉 자본, 기술, 경

영능력 등을 해외에 이전하여 현지의 생산요소와 결합하는 것이 국내생산보

다 유리한 경우에, 바로 그 지역에 진출하는 것이다. 

  독점적 우위와 지리적 우위가 수출보다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현지생산이 

선호되는 이유를 설명해줄 수 있지만 여전히 몇 가지 문제점이 남는다. 특히 

기업이 진출방식(mode of entry)을 선택하는 데 라이센싱이나 프렌차이징보

다 FDI를 선택하는 것에는 내부화 우위요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기업

고유의 자산을 분산배치된 여러 지역의 생산시설에서 공유하는 것은 결국 

규모의 경제를 추구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다국적기업은 동시에 내부화 우

위요인을 갖고 있어야 한다. 특히 내부화 우위요인은 기업들이 라이센싱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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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I를 선호하게 되는 분명한 근거가 된다. Markusen에 따르면 “기업내부의 

자산을 재배치하는 것은 분산된 생산시설이 지적자산을 쉽게 공유할 수 있

다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또한 “생산된 제품이 쉽게 모방할 수 없도록 

복잡하고, 기술집약적인 신제품일 때 해외직접투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

적했다(Markusen 1995, pp. 169-189).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업의 생산제품이 기술집약적인 성격을 갖는 

새로운 제품이라면 기업은 허가를 취득하기보다는 FDI를 추진하게 된다 

(Markusen 1995, pp. 169-189). 기업의 내부화 우위요인은 기업고유의 지

적자산(예를 들어 지식기반 정보기술: knowledge based information tech-

nology)이 갖는 배제불가능성(non-excludability), 정보의 비대칭성(asym-

metric information), 도덕적 위험(moral hazard), 역선택(adverse selection)

과 불완전 계약(incomplete contracting) 등의 특성과 관련이 있다. 위와 같은 

특성이 기업의 해외진출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새로운 지식의 배제불가능성 때문에 기업은 허가취득 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기업고유의 기술이나 지적재산의 공개 가능성을 회피하고자 한

다. 특히 기업의 경쟁력은 기업이 보유한 지적재산을 토대로 시장에서 독점

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을 때만 보장될 수 있다(Ethier 1986, pp, 805-33). 

  둘째, 지적재산의 공공재적 성격 때문에 이를 보유한 기업과 지적재산을 

이용하기 위하여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기업(licensee) 사이에 정보의 비

대칭 문제가 발생한다. 지적재산을 보유한 기업은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하여 연구내용 및 성과를 공개하는 것을 회피하고자 한다. 이는 제

품생산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적재산만을 제공하려는 유인을 낳고 결국 매우 

엄격하고 복잡한 계약으로 귀결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기업고유의 지적재산을 내부화하려는 의지가 증가하게 된다. 

  셋째, 생산면허 또는 생산허가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위험요인은 최종 생산품의 품질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제품의 품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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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한 다음 사용하면서 검증되는바, 생산기술을 보유

한 모기업이 해외현지에서 진행되는 생산, 소비과정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모기업은 소비자에 대한 이중의 정보 부족

(제품에 대한 선호와 품질에 대한 판단)에 처하게 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서는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따라서 모기업은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해외에서 직접 생산을 함으로써 품질을 보장하고, 평판(reputation)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Horstmann and Markusen 1987).

  넷째, 공공재로서의 지적재산은 매우 쉽게 전파됨으로써 기업 고유의 자산

이라는 특징을 상실할 수 있는 위험이 크다. 즉 지적재산을 보유한 기업이 

외국 기업에게 허가를 제공함으로써 기업고유의 지적재산을 공유하는 경우, 

현지기업은 체득한 생산기술을 습득한 다음 계약관계로부터 자유로워지고자 

한다. 이는 종종 현지에서 새로운 기업의 설립으로 이어지며 결국 현지기업

은 지적재산을 제공한 기업의 경쟁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Ethier and 

Markusen 1996). 

  마지막으로, 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때 현지시장의 크기가 매우 중요하지만 

이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에 반하여 잠재

적인 면허취득자(licensee)인 현지기업은 현지 시장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만 이를 노출하려하지 않는다. 즉 시장에 많은 수요가 있다는 정보

를 제공하면 결국 면허취득 기업의 판매부담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시장의 규모가 충분히 크다면 지적재산 보유기업이 해외직접투자를 선

호할 가능성이 크다. 동시에 시장의 크기가 충분하지 않다면 모기업은 어떤 

방식의 투자도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면허취득을 바라는 현지기업은 

시장의 크기에 대한 정확한 정보보다 자신에게 유리한 사업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수준에 맞출 가능성이 높다. 결국 투자기업은 시장의 규모가 충분히 

크지만 면허를 통한 이윤의 크기가 예상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직접투

자를 실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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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많은 경제학자들에 의하여 OLI 패러다임을 구성하는 위 세 가지 우

위요인(독점, 장소, 내부화)에 대한 실증분석이 이루어졌다. OLI 이론의 초

기에는 Markusen(1984, pp. 205-26)과 Helpman(1984, pp. 451-71; 1985, 

pp. 443-57)이 계량경제학 모형을 이용하여 기업의 특정 자산이 다국적기업

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했다. Helpman(1984)은 일반균형모형을 통해 각 

기업이 서로 다른 품목을 생산하는 수직적 기업의 투자행태에 대한 분석을 

시도했다. 그의 모형은 산업간(inter-sectoral) 무역 패턴을 상대적 요소부존

도의 차이로 규정하는 한편, 산업내 무역이 차별화된 제품의 독점적 경쟁에 

기초하고 있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나아가 Helpman 

(1985)은 기존의 해외직접투자 모형을 수평적, 수직적 다국적기업의 개념을 

포괄할 수 있도록 확장했다. 이는 기존 모형이 모든 기업이 하나의 품목만을 

생산한다는 가정 하에 생산설비가 결국 저비용의 국가에 위치하게 된다는 

논리적 귀결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였다. 더불어 기존 모형의 단점

이라 할 수 있는 관세와 운송비용에 대한 비고려, 모든 기업이 한 개 이상의 

공장을 보유하지 못한다는 가정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다. 최종적으로 

Helpman의 모델은 수평적, 수직적인 다국적기업이 한 개 이상의 국가에 생

산시설을 갖추고, 각 기업은 완제품, 무형자산 및 중간재를 서로 교역하는 

것으로 확장되었다. 

  Brainard(1993, pp. 520-44; 1997, pp. 520-44)는 다국적 기업의 생산지 

결정을 설명하기 위해 두 가지 가설을 제시했다. 첫째는 근접성(proximity 

concentration) 가설로, 다국적기업의 생산지는 소비자의 접근성과 집중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를 이루는 것에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이 가설은 소비자 근접성에 따른 이득이 생산설비의 집중에 따른 규

모의 불경제를 초과할 때에 다국적기업은 수평적 확대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요소비율(factor proportions) 가설로, 다국적기업의 수직적 확대

는 각 생산요소의 이용가능성(결국 공급)에 따른 요소가격의 차이에서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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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득을 예상할 수 있을 때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Brainard 

(1997)는 1989년을 기준시점으로 27개국의 63개 제조업 및 1차 산업에 종

사하는 기업의 횡단면 분석을 통해, 해외 자회사에서 생산하는 판매량과 수

출량을 비교하여 요소비율 가설의 타당성을 입증했다. 

 

나. 외국인직접투자의 거시경제적 요인 

  OLI 패러다임은 기업이 해외에 자회사를 설립하는 이유를 주로 찾고자 

하는 반면,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또 다른 연구의 흐름은 거시경제적 요인이 

기업의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산업조직론이나 기업금융론에 기초한 부문균형분석 접근법을 사용한

다.22) 특히 주요한 외적요인으로서 환율 변동, 세금, 관세와 비관세조치와 

같은 무역장벽(trade barriers), 그리고 투자국과 투자대상국의 경제규모나 경

제성장률,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고려한다.

  환율에 대해서는 자국과 상대국의 환율 수준과 환율의 불안정성(미래 특

정시점에 대한 환율 전망치와 환율의 변동성을 포함)이 주 관심사이다. 예를 

들어 Kogut and Chang(1996)과 Blonigen(1997)은 환율의 변화가 FDI 유

입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Blonigen은 세부 산업별로 일본의 대

미국 FDI를 분석한 결과 달러화 대비 엔화 강세와 일본의 대미국 FDI에 양

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혀냈다. 

  Campa(1993) 및 Goldberg and Kolstad(1995)는 환율의 불확실성과 높

22) 부문균형모델은 기업의 해외직접투자나 생산입지의 결정에 영향을 주는 장기일반균형 요인들을 간과
할 수 있다. 따라서 부문균형모델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장기적으로 FDI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을 분석할 수 있는 실증모형을 이용한 보완이 필요하다. 이 경우 지식자산 중력모형(knowledge 
capital gravity model)과 수출 플랫폼 가설(export platform hypothesis)을 이용하여 특정국가의 근
본경제요인들이 FDI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지식자본 모형에 대해서는 Carr et 
al.(2001), 수출플랫폼 가설에 대해서는 Ekholm et al.(2006)과 Blonigen(2005)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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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변동성이 FDI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연구했다. Campa(1993)는 환율

의 불확실성이 FDI를 결정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

고, 결국 해외직접투자활동을 저해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반면에 

Goldberg and Kolstad(1995)는 환율의 높은 변동성이 수출상품에 대한 수

요충격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회피적인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를 

오히려 증가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금과 제도의 질(예를 들어 부패지수)도 FDI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

로 작용한다. De Mooji et al.(2003)은 높은 세율과 FDI 유입량의 관계를 

연구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세제혜택(tax credit)이나 이중과세방지협정과 

같은 국제세제협약이 FDI 유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도 자주 시행되고 

있다. 한편 특정국가가 갖고 있는 각종 제도와 기관의 질(quality)이 FDI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Wei(2000)는 부패의 정도가 

심할수록 FDI 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혀냈다. 

  무역장벽과 FDI의 관계를 찾는 연구들은 계량화가 쉬운 관세장벽에 먼저 

집중했다. Culem(1988)과 Brainard(1997)는 관세율의 수준이 기업의 사업

개시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다. 이들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낮은 관세율

에서는 기업들이 수출을 선호하고, 관세율이 높을 경우에는 관세장벽을 회피

하기 위해 FDI를 선호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와 같은 해외직접투자는 

관세회피 FDI(tariff jumping FDI)라고 부른다. 

  특정국가의 비관세장벽은 관세와 달리 측정과 계량화가 쉽지 않다. 따라서 

일부 연구는 비관세장벽을 대신하여 반덤핑조치의 발동 횟수를 비관세장벽의 

대리변수로 채택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Belderbos, 1997). 특히 Blonigen 

(2002)은 반덤핑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FDI(antidumping jumping FDI)의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밝혀냈으나, 그의 연구는 선진국 사이의 FDI

와 반덤핑조치로 한정되어 있다.23)

  Frankel(1997)과 Stein and Duade(2001, pp. 101-128)는 분석 대상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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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와 높은 경제성장률이 FDI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며, 특히 투자국의 

경제규모뿐만 아니라 투자유치국의 경제규모도 일반적으로 FDI를 증가시키

는 경향이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Carr et al.(2001, pp. 693- 

708)은 국별 소득수준의 차이가 클수록 투자대상국에 풍부한 생산요소를 이

용하려는 외국인 직접투자가 활성화되는 경향이 있음을 밝혔다. 

3. 대인도 외국인직접투자의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지난 10여 년 동안 인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대인도 외국인직접투

자도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되어 왔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재계에서는 발

전 가능성이 큰 인도 내수시장 선점과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한 현지 생산에 

큰 관심을 갖고 직접투자의 타당성 분석에 집중하고 있다. 한편 학계에서는 

3장 2절에서 소개한 여러 가지 분석틀에 기초하여 인도에 대한 외국인직접

투자의 결정요인이나 대인도 투자 전망, 그리고 산업부문별 유망분야 발굴에 

나서고 있다. 

  이순철 외(2007)는 인도의 산업별 발전전망과 한․인도 산업협력 확대방

안을 산업부문별로 검토하고 있는 첫 번째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철강, 전자, 자동차, 석유화학, 섬유와 일반기계 등 6개 주요 제조업을 중심

으로 산업정책, 무역구조, 산업별 성장을 살펴보고 산업별 발전전망을 제시

하고 있다. 또한 이 연구는 인도의 외국인직접투자 정책이 인도의 제조업 성

장에 유리한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으며, 인구규모가 

약 15억 명에 달하는 남아시아지역 진출의 교두보로 인도가 매우 중요한 제

조업 생산기지가 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다만 이 연구는 한국과 인도의 

23) Blonigen에 따르면 FDI는 소규모 수출업자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비용을 필요로 하며, 비관세 무
역장벽은 주로 FDI가 가능하지 않은 영역, 특히 다수의 소규모 수출업자가 속해 있는 산업부문에서 
주로 발동된다.(Blonigen 2002;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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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협력에 집중함으로써 인도의 외국인직접투자 정책이나 투자 결정요인 분

석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김병순(2008)과 Panda(2008) 등은 각기 경영학적 관점과 지역학적 관점

에서 대인도 외국인직접투자를 분석하고 있다. 김병순은 주체(subject), 환경

(environment)과 자원(resource), 그리고 메커니즘(mechanism)이 해외직접

투자 결정과 투자 성공의 핵심요소24)라는 가정하에 인도에 진출한 한국기업

들의 투자진출 사례를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인도 진출에 성공한 한국 

기업들은 기업의 경영자원과 전략적 선택활동이라는 핵심역량을 잘 결합시켜 

지속적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여기서 나아가 

Panda 등은 인도 오릿사(Orissa) 주에 투자를 추진하고 있는 포스코의 현지

화 전략에 대한 평가와 제언을 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포스코의 대규모 

투자는 인도 중앙정부와 주정부의 경제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현지 주민과 일부 정치세력의 반대에 의하여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포스코가 투자를 성사

시키기 위하여 단기적으로 주민에 대한 경제적 보상과 채용이라는 공생패키

지를 잘 작동시켜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적극적인 현지화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Choi(2007)는 직접적으로 대인도 외국인직접투자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있다. 이 연구는 1970∼2003년 사이 인도의 FDI 유입량을 종속변수로, 인

도의 국민총소득(GNI: Gross National Income), 임금과 관세율을 설명변수

로 OLS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FDI의 쌍방향적 성격, 즉 

투자국과 투자유치국의 경제변수들이 동시적으로 FDI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 또한 이 연구는 공적분 분석(cointegra-

24) 이는 네 가지 요소의 두 문자를 빌려와 통상 ser-M 패러다임이라고 불리며, 기업의 지속 성장을 설
명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김병순(2008)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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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on test)에서 변수들 간에 장기 균형관계의 존재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함으로써 추정회귀계수에 편의가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가. 분석모형과 데이터

  뉴턴의 물리학적 사고에 기초를 둔 중력모형은 국제무역 관련 이슈를 분

석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다. 국제경제학에서의 중력모형에 

따르면 국가간 수출입 규모는 기본적으로 경제규모, 소득수준과 양의 상관관

계를, 국가 간 물리적 거리와는 음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많은 학자들은 

위의 기본 가정(Anderson 1979, pp. 106-16; Deardof 1998, pp. 7-32)에 

여러 유형의 변수를 추가하여 모형을 발전시켜 왔다. 예를 들어 지리적 특성

을 나타내는 인접국가, 즉 접경 여부, 내륙국가 또는 해양국가 등의 변수가 

추가될 수 있다. 또한 사회문화적 특성을 나타내는 언어의 공통성, 식민지 

경험 등이 고려되기도 한다. 또한 제도적 경제협력이나 경제공동체 가입 여

부, 공동의 무역장벽 등을 고려하여 무역 선호도 차이에 따른 수출입규모의 

변화를 설명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는 별도로 국가간 FDI를 설명하기 위하여 중력모형을 이용하는 연구

도 많이 있다. Grubert and Mutti(1991, pp. 285-93), Frankel(1997), Stein 

and Duade(2001, pp. 101-128)는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OECD 국가 사이

의 FDI 흐름을 설명한 바 있다. 또한 Loungani et al.(2003, pp. 526~43)

은 중력모형에 기초하여 양국간 FDI에서 정보의 역할을 분석했으며, Di 

Giovanni(2005, pp. 127-49)는 국경간 인수합병(M&A)을 설명하기 위하여 

중력모형을 채택하고 있다.

  기존 연구를 종합하면 외국인직접투자를 설명하는 중력모형에서는 투자국

과 투자유치국의 GDP를 이용하여 국가의 크기(경제규모)를 나타낸다.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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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가 큰 국가는 투자유치 또는 해외투자를 이용하여 추가적인 수익을 창

출하려는 다국적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유인이 크다. 또한 투자유치국의 경제규모가 크다면 이는 곧 충분한 규모의 

내수시장을 갖고 있다는 의미로 FDI의 계기가 된다. 소득수준(income level)

으로 대리되는 경제발전단계는 서로 다른 성격의 FDI를 촉진시킨다. Carr et 

al.(2001, pp. 693-708)에 따르면 국가간 소득수준의 차이는 요소집약도의 

차이를 낳고 이는 수직적 FDI를 유발한다. 반면에 소득수준이 유사한 경우에

는 상대국의 내수시장 진입을 목적으로 하는 수평적 FDI가 실현될 가능성이 

크다. 국가간 거리(distance)는 운송비용을 대리하는바, 양국이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FDI는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25) 공통의 국경, 언어와 식민지 경

험의 존재는 거래비용을 줄임으로써 FDI 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FDI를 설명하고자 하는 여러 기존 연구에서와 같이 

본 연구 또한 대인도 FDI를 설명할 수 있는 주요 변수들을 이용하여 중력

모형을 구축하고, 추정된 모수를 통해 각 변수들의 역할과 경제학적 함의를 

확인하고자 한다. 

    ′        

      

 
       (1)

  식 (1)에서 는 인도에 투자하는 국가를 나타내는 횡단면 첨자이고, 는 

연도를 나타내는 시계열 첨자이다. 따라서 는 ×, 는  ×(

는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의 수)로 구성된 패널자료로 각각 종속변수와 독

립변수를 나타낸다. 또한 전체 관측개체의 수 ×로 균형패널임을 알 

25) Markusen(1988)에 따르면 높은 관세와 운송비용의 경우 통상 수평적 FDI의 동기가 된다. 즉 상대국
의 시장규모가 크고 수출입에 따르는 부대비용이 많이 필요한 경우 다국적기업은 높은 무역비용을 
줄이기 위해 외국의 소비자와 가까운 곳에서 최종제품을 생산하려는 경향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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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는 상수항, 는 × 벡터,  는 오차항이다. 오차항은 다시 개

별국가의 고정효과(fixed effect)를 나타내는 와 시간효과(time effect)를 

나타내는 , 그리고 순수한 오차항인  로 구성된다. 

  종속변수  는 상대 국가로부터 인도로 유입되는 FDI를 의미한다. 독립

변수는 상대국의 실질 GDP(realgdp), 인도의 GDP 증가율(grgdp), 양국가

의 1인당 GDP 차이(diffgdp), 상대국의 인도에 대한 수출(export), 상대국

과 인도의 기술수준의 차이(diffskill) 및 양국간 거리(dist), 공통의 언어

(comlang) 사용과 식민지(colony) 여부를 포함하고 있다. 더미변수 형태를 

갖고 있는 공통의 언어와 식민지 경험 여부를 제외한 모든 변수는 로그 변

환값을 이용한다. 

  본고는 데이터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인도에 대한 직접투자 실적이 가장 

큰 15개 국가 중 연속된 시계열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10개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2002~2010 회계연도 중 10개 분석 대상국의 FDI는 총 799억 

달러이며, 이는 같은 기간 대인도 FDI 유입액의 74.3%를 차지한다. 대인도 

외국인직접투자는 양국간 FDI 유출입을 나타내며, 인도의 산업정책진흥국

(DIPP)이 발표하는 자료를 사용한다. 상대국의 GDP와 인도의 GDP 증가율

은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거리, 공통 언어

와 식민지에 대한 자료는 Rose(2004)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고 있다. 또

한 기술수준의 자료는 세계은행의 Education Database에 수록된 2차 교육 

등록 비율을 사용했으며, 인도에 투자하는 국가의 대인도 수출량은 IMF의 

DOT(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였다. 

나. 실증분석 결과

  식 (1)에 대한 하우스만 검정(Hausman test) 결과 고정효과(fixed effects) 

모형보다 확률효과(random effects) 모형을 이용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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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밝혀졌다. 그러나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우 한 번의 투자결정에 따라 연속

되는 수년 동안 FDI가 지속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태적 

패널분석보다 동태적 패널분석(dynamic panel analysis)이 더 타당할 것으

로 판단된다. 따라서 종속변수의 과거값(lagged value)을 독립변수에 포함시

킨 다음, 식 (1)을 다음과 같은 동태 패널분석 모형으로 변환한다. 

       ′        (2)

  동태 패널분석 모형에서 일치추정량을 얻기 위해서는 오차항 를 제거할 

수 있는 고정효과 모형이나 1차 차분모형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시차종

속변수로 인한 설명변수의 내성성 문제와 동태 패널편의(dynamic panel 

bias)에 따라 식 (2)의 추정치는 여전히 편의(bias)를 갖게 된다. 따라서 일

치추정량을 얻기 위해서는 도구변수(instrument variable)를 이용한 2단계 

최소자승법(two-stage least squares)이나 차분 일반화 적률법(difference 

generalized method of moments), 또는 시스템 일반화 적률법(system 

GMM)을 이용해야 한다.26) 식 (2)의 1차 차분모형은 다음과 같다.

       ′     (3)

  Arellano and Bond(1991)가 제시한 차분 일반화 적률법에서는 도구변수

로서 종속변수의 과거 수준값(예를 들어     등)을 사용함으로써 설

명변수와 오차항 간의 상관관계를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오차항에 

존재하는 자기상관문제와 시차종속변수      에 종속변수의 

26) 일반적으로 도구변수의 수가 내생적 설명변수의 수보다 많은 과대식별(over-identified) 모형에서는 
GMM 추정량이 더 효율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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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값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내성성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다. 특

히 Blundell and Bond(1998)는 시계열이 짧은 경우 각 변수들의 전기값이 

약한 도구변수(weak instruments)이기 때문에 일차차분 GMM 추정량이 편

의(bias)를 가질 수 있다고 했다. 본 연구에서 이용하는 자료가 비록 균형패

널이지만 매우 짧은 시계열을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차분 일반화 적률

법은 추정량의 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Arellano and Bover(1995)와 Blundell and Bond(1998)는 종속변수의 

수준변수에 더하여 종속변수를 차분한 다음 그 차분 값의 과거값을 추가적

인 도구변수로 사용하는 시스템 일반화 적률법을 제시했다. 시스템 일반화 

적률법은 추가적인 도구변수를 이용하기 때문에 시차종속변수의 내생성 문제

를 해결할 수 있으며 따라서 차분 일반화 적률법보다 더 효율적인 추정량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본고는 수준방정식 (2)와 일차차분방정식 (3)을 결합시

켜 하나의 시스템을 구성한 다음 계수를 추정한다. 다만 시스템 GMM에서

는 도구변수의 적정성과 오차항의 독립성이 충족되어야 일치추정량을 얻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 2가지 조건의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하

여 AR 검정과 Hansen 검정을 실시한다. AR 검정은 오차항에 계열상관

(serial correlation)이 존재하지 않으면 AR(1)은 음(-)의 값을 갖고, Ar(2)는 

0이라는 귀무가설을 채택함으로써 오차항의 독립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Hansen 검정(또는 Sargan 검정)은 도구변수의 과도식별제약(overidentifying 

restrictions) 여부에 대한 판단근거를 제공함으로써 도구변수 선택의 적정성 

여부와 내생성에 따른 편의가 적절히 처리되었는지에 대한 답을 제공한다. 

  [표 3-4]의 시스템 GMM에 대한 Hansen 검정과 AR 검정은 이러한 조

건을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Hansen 검정은 유의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나 분석에 사용된 도구변수가 적정하게 선택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27) AR 검정은 5% 유의수준에서 오차항에 자기상관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나 독립변수의 내생성에 따른 편의도 적절히 처리되었음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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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4. 대인도 외국인직접투자의 결정요인 ❚ 

종속변수:

FDI 유입량
고정효과 OLS 확률효과 OLS 시스템 GMM

lnFDIit-1 - -
 0.4087***

(0.0717)

realgdp
 3.4039**
(1.5486)

 0.1043***
(0.0444)

 1.0685***
(0.4534)

grgdp
 0.1999***

(0.3678)
 0.1897***

(0.0383)
 0.1309***

(0.0349)

diffgdp
 -7.7358***

(1.9568)
-0.0491
(0.0542)

-0.1157
(0.0926)

export
 0.8589***

(0.2680)
 0.2331**
(0.0829)

 0.1038***
(0.0214)

diffskill
 1.6591***

(0.4482)
 1.3086**
(0.4251)

0.4723**
(0.2429)

dist
-0.1896*
(0.1266)

0.0984
(0.5674)

2.1657
(1.9402)

comlang -
 2.2591***

(0.4609)
 2.2067*
(1.1531)

colony -
-1.0023
(0.7835)

-0.9906
(2.7667)

상수항 1.56e-7 -13.0184 -1.9029

R-squared 0.2353 0.5227 -

Hansen test - - 0.94

AR(1) - - 0.21

AR(2) - - 0.17

주: Hansen test, AR(1)과 AR(2)는 p-value임. 괄호한의 숫자는 표준오차이며, *, **, ***는 각각 10%, 5% 
및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27) Sargan 검정결과에서도 과도식별제약에 대한 귀무가설이 기각됨으로써 도구변수의 적절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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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4]는 고정효과 모형과 확률효과 모형, 그리고 시스템 일반화 적률법

을 이용하여 대인도 FDI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있다. 참고로 시간불변(time 

invariant) 변수들을 누락하고 있는 고정효과 모형에 의한 분석결과를 추가

했지만 본고는 확률효과 모형과 시스템 GMM에 의한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전기의 FDI는 다음 기의 FDI 설명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알 수 

있다. 이는 특정 국가의 대인도 투자 결정이 다음 기에도 계속해서 FDI를 

촉진시키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상대국가의 경제규모(realgdp)가 클수

록 그 국가로부터 더 많은 FDI가 유입되며, 인도의 경제성장률(grgdp) 또한 

FDI 유입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대국의 대인도 수출(export)은 FDI와 양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FDI와 무역에 대한 실증분석은 양자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일부 연구(Bayoumi et al. 

1997; Ma et al. 2000)는 FDI와 무역이 양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는 실

증분석 결과를 제시했으나, Brainard(1997)와 Clausing(2000)은 음의 상관

관계를 갖고 있음을 보였다. 또한 Aizenman and Noy(2005)는 FDI와 무역

에 강한 쌍방향 연관이 있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했다. 동시에 Blonigen 

(2002), Goldberg and Klein(1999)과 Nakamura and Oyama(1998)는 FDI

와 무역에는 동시에 대체, 보완적인 관계가 존재한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이

런 논의를 종합해보면 FDI와 무역의 관계는 FDI의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실증분석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Markusen 1997, 2002; 

Markusen and Maskus 2002). 즉 비교우위를 활용하고자 하는 수직적 FDI

는 수출의 보완재로 작용하고, 시장접근을 목적으로 하는 수평적 FDI는 수

출을 대체하는 경향이 크다. 따라서 인도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와 수출은 

서로 보완적인 관계를 갖고 있으며, 대인도 외국인직접투자는 수직적 FDI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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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기술수준의 차이와 FDI와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대리변수로 채택

한 중고등학교 입학비율(diffskill)28)은 시스템 GMM 분석에서 FDI와 양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으며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앞에서 살펴본 

투자국의 대인도 수출과 직접투자액이 갖는 양의 관계, 그리고 기술수준의 

차이가 클수록 대인도 외국인직접투자가 증가한다는 점에서 인도에 대한 투

자는 대부분 수직적 FDI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투자국과 인도와의 거리와 식민지 경험은 기대와 다른 부호를 갖는 것으

로 나타났으나 두 변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언어의 공통성은 

시스템 GMM 모형에서는 10% 수준에서 유의했지만, 확률효과 모형에서는 

1% 수준에서 유의했다. 이는 2000년대 들어 급증하고 있는 서비스업 아웃

소싱과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선진국의 대인도 투자가 영어를 매개로 활성화

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28) Markusen(1997; 2002)은 두 국가간 요소부존도의 차이가 큰 경우 수직적 FDI가 증가할 것이라고 설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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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결론 및 시사점

  인도의 외국인직접투자 정책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엄격한 규제에서 자유

화의 경로를 따라 점진적으로 완화되어 왔다. 물론 중국의 개혁ㆍ개방정책이 

본격화되기 전이지만 1980년대 초반까지 중국보다 많은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한 경험이 있는 인도는 전 세계의 공장으로 발전한 중국의 경제성장 경

험에서 큰 자극을 받았다. 특히 외국자본과 외국의 기술력을 활용한 중국의 

경제성장은 인도의 정치 지도자와 인도인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했다. 본 

연구는 컴퓨터산업을 비롯한 정보통신산업과 각종 서비스업에 대한 글로벌 

아웃소싱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인도의 외국인직접투자 정책의 변화과정

을 살펴보고, 대인도 외국인직접투자의 성격과 결정요인을 밝히고 있다. 

  1991년 경제개혁과 더불어 인도정부는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승인경로를 이원화했다. 먼저 인도 중앙은행에 신고함

으로써 사업을 개시할 수 있는 자동승인경로와 특별한 경우에 해외투자진흥

위원회(FIPB)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정부승인경로로 구분하고 지속적으로 

자동승인 부문을 확장했다. 1999년에는 기존 외환규제법(FERA)을 대체하는 

외환관리법(FEMA)을 제정,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외환거래를 허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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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금융개혁을 단행했다. 이에 더하여 인도정부는 각각의 FDI에 대하여 사

안별로 검토하고 승인하는 열거주의 시스템을 버리고, 특정 금지 분야를 제

외한 모든 외국인직접투자를 허용하는 포괄주의 원칙을 수용했다. 또한 FDI

가 허용된 업종에서도 각 업종별로 설정된 엄격한 투자상한이 외국인 투자

자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했으나 다수의 업종에서 이 상한선이 완화ㆍ폐지됨으

로써 외국인직접투자가 크게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1980년대 연평균 1억 5천

만 달러 수준에 불과했던 인도의 FDI 유입액은 1990년대에는 연평균 15억 

5천만 달러, 2000년대에는 연평균 161억 5천만 달러 수준으로 매 10년을 

주기로 대략 10배씩 증가하고 있다. 

  2010년 현재 인도정부는 10개 산업부문에 대해서만 외국인직접투자를 금

지하고 있다. 이 중 인도경제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소매업, 원자력 에너지, 

부동산업과 농가건축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도박과 사행성 산업에 대한 규

정이다. 또한 각 산업부문별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승인방식과 투자한도, 

그리고 기존 법령에 따른 제약은 앞에서 소개한 바 있으며, 여기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00% 직접투자가 허용된다. 산업별로 보면 농업(차 

재배 포함)과 광업에 대한 규제는 여전히 엄격한 수준이나 제조업에 대한 외

국인직접투자는 대부분 자유화되어 있다. 서비스업에서는 금융, 통신, 방송과 

인쇄매체 등에 대한 투자가 정부승인의 대상으로 되어 있으며, 이들 업종에 

대한 투자한도, 지분참여와 양도 관련 사항들은 아직까지 엄격한 규제의 대

상으로 남아있다. 

  대인도 외국인직접투자의 결정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실증분석은 일관성 

있는 데이터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2002년부터 2010년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짧은 시계열의 한계와 변수들의 내생성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하여 시스템 일반화 적률법을 채택함으로써 분석상의 제약요인을 

극복하고 효율적인 추정량을 제시하고자 했다. 특히 종속변수의 수준변수와 

종속변수 차분값의 과거값을 추가 도구변수로 사용함으로써 시차종속변수의 

내생성 문제를 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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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1기 전 FDI는 다음 기의 FDI를 촉진시키는 경

향이 있음을 확인했다. 상대국가의 경제규모가 클수록 그 국가로부터 더 많

은 FDI가 유입되며, 인도의 경제성장률 또한 FDI 유입에 긍정적으로 작용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대국의 대인도 수출과 기술수준의 차이는 FDI와 

양(+)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인도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대부분 수직적 FDI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언어

의 공통성은 시스템 GMM 모형에서는 10% 수준에서, 그리고 확률효과 모

형에서는 1% 수준에서 유의했다. 이는 2000년대 들어 급증하고 있는 서비

스업 아웃소싱과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선진국의 대인도 투자가 영어를 매개

로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지난 수십 년 동안 FDI 정책의 변화를 고려하면 앞으로도 인도의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규제완화의 폭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앞으

로는 집권당의 정치적 성향, 중앙과 지방정부의 갈등, 그리고 이해집단의 문

제제기가 FDI의 주요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거대한 

규모의 FDI를 받아들이고, 이를 경제성장의 중요한 계기로 활용하고 있는 

중국의 경험을 다수의 인도인들이 교훈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 인도경제

의 세계경제로의 통합 강화, 그리고 인도 내수시장의 확장과 정보통신산업과 

서비스산업의 글로벌 아웃소싱이 확대될수록 매력적인 투자처로서 대인도 외

국인직접투자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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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The Evolution of India’s FDI Policy and 
Determinants of FDI Inflows

Tae Hwan Yoo

This report has conducted an extensive study of various aspects of 

India’s FDI policies. It has also carefully analyzed some of the major 

determinants of inward FDI into India. Regarding FDI policy changes in 

India, we introduce the time specific features of policies based on three 

different stages such as highly regulated era (1947-1979), gradual deregula-

tion era (1980-1990), and liberalization era (1991-2010). We refer press notes 

and SIA newsletter to find major policy changes in India since 1991. We 

also take a close look at the current FDI regulations including entry routes 

for investment, related government bodies and investment procedures. In 

addition, we examine the industry-wise caps on investments, approval 

procedures and other legal entry conditions. 

 We adopt the gravity model to examine traditional trade and 

macroeconomic factors that might affect FDI flows into India. Based on the 

balanced panel data for 2002-2010, we regress the fixed effects model and 

random effects model first. Since we include the lagged FDI flows on the 

right hand side of the regression, however, we need to adopt th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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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ized methods of moments. It is well known that standard panel 

estimators yield biased coefficients for the parameters of interest because the 

transformation leads to consistent estimates only when regressors are strictly 

exogenous. In particular, for panels with short time periods, this 

transformation induces a correlation between the transformed lagged variable 

and the transformed error term. To address this problem, we employ the 

GMM estimator that allows for control of the lagged endogeneity. This is 

achieved by first differencing and then using lagged values as instruments. 

 India, as a key emerging market and the world top two rated FDI 

location, is of great interest to the world as a site for future investments. 

Many significant policy reforms are in place with better execution. Also 

expanding the domestic market and global trend of ICT industry’s outsourcing 

will induce rapid growth in FDI inflows in the near future. Overall, India 

seems poised to become the next great FDI dest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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